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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업 AI 전환을 위한 
AX 실증산단 조성과 전남의 대응

장석길 • 전남연구원 지역공간연구실 연구위원
송주연 • 전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

Ⅰ. 산업단지 정책의 AI 전환 배경과 방향

1. 국내 산업단지 정책의 AI 전환

최근 제조업을 둘러싼 정책 환경은 디지털 전환을 넘어 인공지능 전환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규제 강화, 제조업 경쟁 심화, 인력 부족 등 복

합적인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제조업 경쟁력은 더 이상 개별 기업의 생산성 향상만으로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는 단순한 생산 입지 공간을 넘어, 데

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산업 혁신을 실증하고 확산하는 플랫폼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디지털 전환 및 친환경 기반 마련은 2018년 ‘스마트산단’, 2020년 

‘스마트그린산단’ 정책으로 확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왔다. 스마트산단 사업은 산업

단지 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신산업 창출을 통해 산업단지 기능을 생산 중심에서 혁신 중심

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2020년부터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스마트산단

에 에너지 효율화와 친환경 요소를 결합한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아울러 정

부는 산업단지와 주변 지역의 제조·근무·입지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범부처 협력

사업인 산단 대개조 사업을 연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그린산단은 산단 대개조

의 거점 산단으로 지정되어 주변 산업단지와 지역의 동반 혁신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전은경,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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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존 산업단지의 디지털 전환 정책은 개별 기업 중심의 스마트화에 머무르는 한계

를 띄기도 했다. 기업별로 스마트공장이나 디지털 솔루션을 도입하더라도 기업 간 데이터 연

계는 미흡했고, 산업단지 전반에서 데이터 축적과 공유 및 활용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단위의 공동 실증과 기술 확산, 중소기업 지원체계도 제한적이어서 

디지털 전환 성과가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산업단지 정책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 중심에서 인공지능 전환(AI Transformation, AX)으로 이동하고 있다. DX가 제조 현

장의 데이터 수집과 공정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단계였다면, AX는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공정 운영, 설비 관리, 품질 관리, 에너지 효율화, 안전관리 등에 직접 활용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즉, 산업 AX는 단순 자동화나 정보화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을 통해 생

산 전 과정의 판단과 제어, 예측과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산업 전환 단계이다.

자료: 전은경(2021), 산업통상자원부(2025a)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 1] 산단 DX에서 AX로의 정책 변화

산업 AX 정책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에서 산업단지 

단위의 실행 기반으로 구체화되었다(산업통상자원부, 2025a). 이 사업은 선별된 스마트그린

산단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첨단화 기반을 조성하고, 산단 내 기업 간 

협업을 바탕으로 AX 확산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기존의 개별 기업 지원을 벗어나 

산업단지의 특화 업종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산단 단위의 실증·확산 모델을 구축한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수집·저장·연산 인프라, AI 솔루션, 기업지원 장비 등 입

주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이 AI 도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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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사례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산단 내 수요기업, AI 공급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통해 실증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서 AX 실

증산단 구축사업은 단순한 AI 기술 적용 사업이 아니라 산업단지 단위에서 인프라 구축, 기업 

실증, 전략 수립, 협력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자발적인 AX 확산 기반을 조성하는 정책 패키지

라 할 수 있다. 

2. 해외 산업 AX 정책 동향

산업 AX는 국내에만 국한된 흐름이 아니다. 해외 주요국과 국제기구 정책 논의에서도 제조

업의 AI 전환은 개별 기업의 자동화 수준을 넘어 산업 클러스터와 지역 생태계 단위의 전환으

로 확대되고 있다. 과거의 AI가 단순한 일정 관리나 개별 기계의 자동화에 머물렀다면, 최신 

AI 기술은 산업 연구, 제품 설계, 제조 및 조립, 공정 제어, 공급망 관리 등 생산의 전 단계에 

걸쳐 폭넓게 도입되며 산업 생태계 전체의 통합 최적화를 견인하고 있다. 

특히 OECD(2021) 보고서는 자금력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AI 활용 

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역 AI 클러스터' 중심의 확산 전략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주요국들

은 이미 국가 AI 전략에 제조업 기술 확산을 명시하고, 산업이 분포한 지역별 거점을 조성하

여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예컨대 독일은 전국에 분산된 산업 구조와 AI 활용 

수요를 고려하여 초지역적 AI 우수센터(centres of excellence for AI)를 조성하고, 연구기

관의 학제 간 연구 역량을 산업계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은 국가 AI 전략 안에 제조업 AI 확산과 스마트 제조 기반 구축을 포함

하여 산업 현장의 AI 활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유통·제조·운송 등 다양한 부문을 연

계한 AI 기반 공급망 슈퍼클러스터인 ‘Scale AI’를 조성하여 기업 간 데이터 공유와 협력을 

장려하고 있다. 

World Economic Forum(2025) 역시 산업 클러스터가 단순한 지리적 집적을 넘어 데이

터 공유와 디지털 통합을 기반으로 한 '연결된 생태계(Connected Ecosystem)'로 전환되어

야 한다고 강조한다. WEF는 산업 클러스터 내 디지털 협력의 5대 핵심 영역으로 자원 효율성 

및 순환성, 상업적 최적화 및 거래, 환경 및 리스크 관리, 운영 및 공정 최적화, 공유 인프라 개

발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그리고 가상 환경에서 시스템을 시뮬

레이션하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이 핵심적인 ‘의사결정 기술(Decision 

Technologies)’로 활용되며, 에너지 수요 예측, 저장·배분 최적화, 설비 운영 효율화, 탄소

배출 저감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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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에서 EU의 제조업 AI 확산 전략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는 컴퓨팅, 데이터, 우

수 인재를 결집한 ‘AI 팩토리(AI Factories)’ 생태계를 조성하고, 제조업의 대규모 시뮬레이

션 데이터 처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성능 컴퓨팅(HPC) 기반의 제조업 전용 AI 개발센터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산업 내·산업 간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도 안전

하게 참여할 수 있는 상호운용 규칙과 표준, 공유 메커니즘을 장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계

의 AI 연구 성과가 기업의 실제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

하고, 산업용 AI 테스트베드와 공용 컴퓨팅 시설을 제공해 기업의 초기 투자 위험을 낮추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제조 현장의 수요에 맞는 AI 솔루션의 개발과 실증, 확산을 촉진하는 기

반으로 작용하고 있다(OECD, 2026). 

이상의 해외 주요국 산업 AX 정책은 단순한 개별 기업의 AI 도입 지원을 넘어 기술 확산이 

가능한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전남 산업단지의 AX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전남은 여수국가산단의 석유화학, 광양

국가산단의 철강, 대불국가산단의 조선 등 주력 제조업 집적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산업

은 공정·설비·에너지 데이터가 풍부해 AI 기반 최적화의 잠재력이 크다. 그러나 산단 내 기업 

간 데이터 연계, 공용 인프라 활용, 중소기업의 AX 참여 기반은 아직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전남의 산업 AX 정책은 주력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실증 인프라와 

데이터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산단 내 기업 간 협력과 지역 산업 생태계 확산으로 연결

하는 방향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Ⅱ. AX 실증산단의 정책 환경과 전남의 추진 여건

1. 산업 AX를 위한 국가 정책 환경

산업단지의 AX는 단순히 제조 현장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 제조업 경쟁

력 회복과 지역 산업구조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국가 산업정책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글로벌 제조 경쟁 심화와 공급망 재편 현상, 보호무역주의 확대 속에 제조업 경쟁력 확보는 

국가 산업의 중요한 기반이다. 특히 제조업 혁신 방식이 기존 공정 및 설비 자동화 수준에서 

AI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고 제어하는 수준, 즉 자율 제조 체계로까지 발전하면서 산업

단지는 제조혁신과 산업융합의 실증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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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 정책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산업 AX와 지역 AX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재

명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제조기업의 AI 팩토리 전환, 중소기업 대상 AI 바우처 지원, 서비

스업의 AI 전환 지원 등 산업 AX 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지역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광역별 

AI 혁신거점 구축과 첨단 산업단지의 AX 실증산단 조성을 지역 AX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

였다. 이는 산업 AX가 수도권이나 대기업 중심의 기술 전환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주력산업

과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인식을 보여준다(대한민국 정부, 2025).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2026)에서 수립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2026~2028)」 

역시 기존 주력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대규모 AX 실증단지 조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

다. 이 계획은 산업별 AI 에이전트 개발, ‘제조 AI 2030’ 전략 수립, 교통·물류 AI 대전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 산단을 AX 활성화를 위한 산업 인프라 거점으로 활용하여 기술 융합

과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산업 AX 정책은 제조업의 AI 

전환을 개별 기업이나 특정 공정의 개선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 산업 기반과 산업단지를 활용

한 국가 차원의 전환 전략으로 확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2025a)의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은 이러한 국가 정책 기조를 산업단지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대표적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5년 스마트그린산단을 대상으로 공

모되었고,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다. 산단별 특화산업과 AX 

수준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선정된 산단은 각 지역의 

특화·전략 업종을 중심으로 AX 인프라 구축, 입주기업 대상 AX 실증 지원, 산단별 AX 마스

터플랜 수립, AX 얼라이언스 구성 및 운영 등 핵심 과업을 단계적으로 지원받는다. 또한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은 산업단지별 현장 수요에 따라 다양한 사업 유형을 선택·조합할 수 있도

록 설계되어 있다. 제조 AI 오픈랩, AX 가상공장 실증플랫폼, AX 대표 선도공장, 특화망 기

반 제조 AI 실증, 디지털트윈 산단관리 실증, SaaS 기반(클라우드 방식) 제조 AI 서비스, AX 

종합지원센터 등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2025년 AX 실증산단으로 반월·시화, 창원, 명지·녹산, 울산 미포, 천안, 군산, 광주 첨단, 

여수, 대불, 후평 등 10개 산단이 선정되었다. 이 가운데 전남에서는 여수국가산단과 대불국

가산단이 동시에 선정되었다. 여수국가산단은 석유화학산업을 중심으로 한 AX 실증산단 구

축사업을 추진하고, 대불국가산단은 조선산업의 생산기술 고도화와 AX 실증 협업 플랫폼 구

축을 추진한다. 이는 전남의 대표 주력산업인 석유화학과 조선이 국가 산업 AX 정책의 핵심 

실증 분야로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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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AX 실증산단 사업계획 개요

지역 산단 주요 내용 주관 기관

경기 반월시화 (뿌리·부품소재) 반월시화형 미래조직혁신 실증을 위한 AX허브 구축 산단공 경기본부

경남 창원 (기계·방산) 창원국가산단 AX 대표 선도공장 실증 및 확산 사업 경남TP

부산 명지녹산 (조선기자재) 에코마린 소부장 특화 AX 실증산단 구축 부산TP

울산 미포 (석유화학) 울산 석유·화학 AX 실증산단 구축사업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충남 천안
(디스플레이) K-디스플레이 AX 융복합 선도공장 Display-Wave 

프로젝트
충남TP

전북 군산 (중소형조선) 전북 군산 해양 모빌리티 AX 혁신허브 구축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광주 첨단 (자동차) 자동차 밸류체인 제조AX 대표선도모델 구축 광주TP

전남 여수 (석유화학) 여수국가산업단지 AX 실증산단 구축사업 전남TP

전남 대불 (조선) 차세대 K-조선 생산기술 초격차 확보 AX 실증 협업 플랫폼 구축 전남대불산단융합원

강원 후평 (바이오) 바이오의약소재 AX 실증을 위한 바이오팩토리 구축사업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웹진(https://www.kicox.or.kr/home/info/cyclb/webzine/data/vol70/06.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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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관·산·학이 참여하는 M.AX(Manufacturing AX) 얼라이언스 출범도 산업 AX 확

산을 위한 중요한 정책 환경으로 볼 수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25b). M.AX 얼라이언스는 

AI 팩토리, AI 제조서비스, AI 유통·물류, 자율운항선박, AI 반도체 등 10개 분야별 얼라이언

스를 중심으로 제조업의 AI 전환을 추진하는 협력체계로 출범하였다. 2026년에는 M.AX 지

역 확산을 위해 11번째 분과로 ‘산업단지 AX 분과’가 신설되었다(산업통상자원부, 2026). 산

업단지 AX 분과는 산단 AX 사업과 정책의 총괄 조정, M.AX 10개 분과와 산단 입주기업 간 

연계, 산단별 우수 성과 및 애로사항 공유, 산단 제조 데이터의 수집·공유·활용 체계 구축 등

을 수행하는 산·학·연 협력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또한 10개 AX 실증산단을 중심으로 지역별 

MINI(M.AX Innovation Network in Industrial Complexes)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여, 지

역 산업 특성에 맞는 AX 과제를 발굴하고 현장 적용 가능한 실증모델을 확산하는 실행조직으

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전남의 AX 실증산단이 단순한 지역 단위 실증사업

에 머무르지 않고, M.AX 얼라이언스의 산업단지 AX 분과 및 MINI 얼라이언스와 연계되어 

전국 단위 제조 AX 생태계 속에서 확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6)

[그림 2] M.AX 얼라이언스와 산업단지 AX 분과 구성

2. 전남의 산업 AX 추진 여건과 실증산단 조성 방향

가. 전남의 산업 AX 추진 전략

전라남도는 AI 전환이 산업정책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는 흐름에 맞춰, 산업과 지역 전반의 

AI 전환을 전략적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전남은 2026년을 ‘대한민국 AI 수도’ 도약

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국가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과 주력산업 AX를 연계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와 도민 체감형 서비스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전라남도,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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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산업정책도 기존 주력산업의 유지와 개선을 넘어선 AI 기반 산업구조 전환과 지역 AI 

생태계 조성으로 확장되고 있다.

전남의 산업 AX 전략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하나는 조선, 철강, 석유화

학 등 3대 주력산업의 AI 전환을 본격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산업 AX를 뒷받침

할 핵심 AI 인프라를 집적하는 것이다. 조선산업에서는 영암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조선산업 

AX 실증센터와 AI 자율운영조선소 구축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조선소와 기자재 기업 간 

데이터 기반 협업체계 구축과 생산공정 최적화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철강·석유화학 분

야에서는 광양만권과 여수국가산단을 대상으로 AI 기반 공정 고도화를 추진하여 기존 산업

단지를 지능형 산단으로 전환하는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전남은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탄소중립 대전환, 고부가·AI 기반 산업 고도화, 재생에

너지 기반 산업단지 조성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전남의 산업 AX는 단순

한 공정 자동화에 그치지 않고, 주력산업의 체질 개선과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과 결합되어 추

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은 산업 AX를 뒷받침할 AI 인프라 구축에도 주력하고 있다. 전남도는 AI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한 입지 여건을 바탕으로 2조 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와 글

로벌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성·강진 데이터센터 구축, 오픈

AI-SK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및 에너지특화 데이터센터 추진 등을 통해 데이터 인프라의 지

역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제조 데이터를 안

정적으로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석유화학, 철강, 조선과 같

은 전남 주력산업은 공정·설비·에너지 데이터의 규모가 크고, 실시간 분석과 예측이 중요한 

산업이라는 점에서 고성능 컴퓨팅 및 데이터 인프라와의 연계가 중요하다. 

전남은 AI 인프라와 인재·기업 생태계를 연계하는 전략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빅테

크 기업과 협력하는 AI 혁신센터 구축, 지역 대학의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및 AI 중심

대학 선정 지원, AI 마이스터 지정 추진 등은 산업 수요에 맞는 AI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의 기

술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반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도와 22개 시군 간 정책협의체를 통해 

AI 혁신 성과를 도 전역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은 AI 전환을 특정 산단이나 개별 사업에 한정

하지 않고, 지역 전반의 산업·생활 혁신으로 확장하려는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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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전라남도(2026)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작성

[그림 3] 전남 주력산업의 AX 전략과 AI 생태계 조성

나. 전남 주력산업의 AX 수요와 실증산단 조성 여건1)

전술한 바와 같이 석유화학·철강·조선산업은 전남 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주력 제조업이지

만, 동시에 에너지 다소비, 탄소배출 부담, 공정 안전성, 인력 부족, 협력업체 간 정보 단절 등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전남 산업의 AX 방향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주력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구조 고도화를 위한 실증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전남은 여수국가산단, 광양국가산단, 대불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산업단지의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전환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여수국가산단은 2020년, 대불국가산단은 

2022년, 광양국가산단은 2023년에 각각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되어 DX 및 친환경 산

업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주력 제조업의 AX를 위한 선행 기반을 갖추고 있다. 특히 2025

년에는 여수국가산단과 대불국가산단이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에 선정되면서, 전남은 석유

화학과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기반의 AI 전환 실증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여기에 대불국가산단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해양 생산공정혁신(AX) 기

반구축 사업(2026)’ 대상지로도 선정되면서 조선산업 AX 실증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실제 조선소의 생산환경을 반영한 팩토리 스케일 인프라가 구현될 예

정으로, 향후 대불국가산단은 조선소와 기자재 기업 간 데이터 연계, 생산공정 최적화, AI 

1) 산단별 AX 실증 방향은 여수시, 광양시, 영암군의 2026년 주요 업무계획에 제시된 산업 AX 관련 사업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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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영조선소 구축을 실증하는 핵심 거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광양국가산단

은 철강산업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제조 거점으로, 2025년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에는 선

정되지 않았으나 저탄소 전환과 공정 스마트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실증 인프라 구축 등 산업

구조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 전남 스마트그린산단과 AX 실증산단

산단명
스마트그린산단

지정일
조성상태

지정면적

(천㎡)

입주업체 

(개)

가동업체 

(개)

’25년 AX 실증산단 

선정 여부

여수국가산단 2020. 5. 7. 조성 중 51,214 323 295 선정

광양국가산단 2023. 4. 18. 조성 중 96,405 201 167 -

대불국가산단 2022. 4. 26. 완료 22,690 424 376 선정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현황조사(2025년 4분기)

이상의 정책적·산업적 여건을 바탕으로 전남 주요 국가산단별 산업 특성과 AX 실증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수국가산단의 석유화학산업은 대규모 설비와 연

속 공정을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이다. 원료 투입, 반응, 분리, 정제, 저장, 출하에 

이르는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정 조건의 작은 변화도 품질, 비용,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설비 노후화, 화학물질 안전관리, 에너지 사용량 증가, 탄소중

립 대응 부담 등도 주요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적 특성을 반영하여 여수국가산

단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은 앵커기업 중심의 선도모델 구축과 중소·중견기업 실증 지원을 병

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GS칼텍스, TKG휴켐스 등 대기업을 AX 대표 선도공장으로 설정

하여 석유화학산업에 특화된 AX 기술 확산 모델을 창출하고, 기구축 시설을 활용한 AX 종합

지원센터 조성과 AI 기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맞춤형 

실증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산단 맞춤형 AX 마스터플랜과 산학연 협력 얼라이언스 운영은 여수국가산단의 실증 

성과를 산단 내 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특히 제품 순환 관리 시스템 구축, 

데이터 수집·연동 체계 마련, 클라우드 기반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AI 기반 예측·분석 모듈 

개발은 석유화학산업의 제조혁신과 친환경 전환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요소이다. 

둘째, 광양국가산단의 철강산업 역시 대규모 설비와 고온·고압 공정을 기반으로 하는 장치

산업으로, 품질 안정성과 에너지 효율성이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다. 철강 생산은 원료 처리, 

제선, 제강, 압연 등 복잡한 공정이 연계되어 있으며, 공정 조건과 설비 상태에 따라 제품 품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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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대외 여건 

변화는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과 공정 스마트화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광양국가산단은 산업통상자원부의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에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철강·

금속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AX 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산업 고

도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 사업은 디지털 트윈 기반의 AX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

증 인프라를 통합 관제하고, 고정밀 현장 데이터를 생산·수집·학습하여 철강·금속 분야의 표

준 AI 모델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둔다. 특히 품질 예측, 용접부 이상 탐지, 작업 노하우 전이, 

공정 탄소배출량 예측 등 중소·중견기업이 단독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AI 모델을 제공하고, 기

업의 전환 수준에 따라 기초–도입–고도화 단계별 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핵심 공정의 지능화와 무인화·자동화를 추진할 경우, 광양국가산

단은 여수국가산단과 함께 전남 동부권 장치산업 AX 확산 거점으로 기능할 것이다. 

셋째, 대불국가산단의 조선산업은 석유화학·철강과는 다른 구조적 특성을 가진다. 조선산

업은 주문 기반의 수주형 제조업으로, 설계, 자재 조달, 블록 제작, 용접, 도장, 조립, 시운전 

등 다양한 공정이 장기간에 걸쳐 복합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대형 조선소와 다수의 기자재·협

력업체가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어, 기업 간 데이터 연계와 공정 간 정보 공유가 생산 효율성

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설계 변경, 자재 수급, 공정 일정, 품질관리 정

보가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고, 숙련인력 부족과 고령화, 위험 공정의 안전관리 문제

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불국가산단의 AX 수요는 조선소와 협력업체를 연

결하는 데이터 기반 협업체계 구축과 생산공정의 지능화에 집중된다.

대불국가산단은 AX 실증산단 구축사업과 조선해양 생산공정혁신 기반구축 사업을 바탕으

로 조선산업 AX와 AI 자율운영조선소 구축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AX 실증 

협업 플랫폼을 통해 선박 블록 제작 기업과 철의장 기업의 공정 운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

유·관리하면, 생산공정의 정보 단절을 완화하고 조선산업 전반의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

다. 또한 증강현실 기반 작업 표시 기술, 비전 센서, 자동화 장비 시뮬레이션, AI 기반 공정 예

측 및 관제, 드론 기반 운송 추적 등 현장 적용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경우 조선소와 기자

재 기업 간 데이터 연계가 강화될 수 있다. HD현대삼호 등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AI 자율운영

조선소를 구축하고, IoT와 센서 기반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병행한다면 공정 최적화, 생산 운

영 효율화, 작업환경 개선,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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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전남 주력산업별 AX 수요와 실증 방향

구분 여수국가산단 광양국가산단 대불국가산단

산업 구조 

특징

∙ 대규모 설비와 연속 공정 

기반의 장치산업

∙ 고온·고압 공정과 복합 

생산공정 기반의 장치산업

∙ 조선소와 기자재 기업이 연계된 

수주형·협업형 제조업

주요 AX 

수요

∙ 공정 최적화, 설비 이상 탐지, 

예지보전, 에너지 효율 관리, 

안전·환경 모니터링

∙ 품질 예측, 공정 조건 최적화, 

설비 이상 탐지, 작업 노하우 

데이터화, 탄소배출 예측

∙ 공정 데이터 공유, 생산 일정 

최적화, 작업자 안전관리, 공정 

예측·관제, 협업 플랫폼 구축

실증․조성 

방향

∙ 앵커기업 중심 AX 대표 

선도공장, AX 종합지원센터, 

제품 순환 관리 시스템 구축

∙ 디지털 트윈 기반 AX 

종합지원센터, 표준 AI 모델 

보급, 단계별 기업 AX 지원

∙ AX 실증 협업 플랫폼, AI 자율

운영조선소, 팩토리 스케일 실증 

인프라 구축

확산 방향
∙ 석유화학 중소·중견기업의 

맞춤형 AX 실증 확산

∙ 여수와 연계한 동부권 장치산업 

AX 확산 거점화

∙ 조선소–기자재 기업 간 데이터 

협업 기반의 서부권 조선 AX 

거점화

Ⅲ. 국내외 산업 AX 인프라 및 특화 플랫폼 구축 사례

산업 AX의 확산은 개별 기업의 AI 솔루션 도입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제조 현장에서 

AI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산업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기업

이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플랫폼, 선도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협력체계가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제조업은 업종별 공정 특성과 데이터 구조

가 상이하기 때문에, 범용 AI 기술을 단순 적용하는 방식만으로는 현장 확산에 한계가 있다. 

아래의 싱가포르, 중국, 유럽, 광주 등의 사례는 지역 산업생태계 단위에서 AI 인프라와 특화 

플랫폼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증 및 사업화를 연계하는 산업 AX 추진 방식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

먼저 싱가포르의 Jurong Innovation District는 5G 기반 네트워크와 지능형 제조 플랫폼

을 결합하여 산업 AX 확산 기반을 조성한 사례이다.2) 혁신지구 전역에 5G 네트워크를 구축

하고, AI, 머신러닝, IoT, 디지털 트윈 등 첨단기술을 제조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실증 환경을 

제공한다. 이를 활용하여 입주기업은 차세대 제조 솔루션을 개발·검증하고, 생산 현장의 효율

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혁신지구 내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는 셀 기반 다차종 소량 생산 시스템과 디지털 트윈 기반의 메타

2) JTC 웹사이트. https://www.jtc.gov.sg/juronginnovation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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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리를 도입한 도심형 모빌리티 허브로서, AI와 로보틱스를 융합한 지능형 제조 플랫폼을 

구현하고 있다. 이는 산업 AX가 생산설비의 단순 자동화를 넘어, 연구개발, 제조, 고객 체험, 

인재 양성까지 결합된 복합 혁신공간을 통해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산업단지 또는 

혁신지구가 기업의 생산공간을 넘어 실험·검증·사업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테스트베드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Zhongguancun(Chaoyang) AI Industrial Park는 산업용 AI 특화 산업단지 조

성으로 AX 확산을 추진하는 사례이다.3) 산업단지는 베이징에 약 52만㎡ 규모로 조성 중이

며, 산업용 지능형 에이전트, 산업용 대규모 AI 모델, 산업용 소프트웨어 등 산업 AI 분야의 

선도기업을 집적한다. 또한 산업사슬 전반에서 선도기업이 앵커 역할을 수행하고, 중소기업

과 유망 스타트업의 동반 성장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컴퓨팅 파워, 알고리즘, 데이터 등 분

야별 특화 플랫폼을 육성하고, 산업용 지능형 에이전트와 산업 데이터 연계를 지원하는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이 사례는 산업 AX 확산을 위해서는 기술 공급기업과 수요

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 산업 데이터 활용 기반, 공공적 지원체계가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연산자원과 데이터 활용 기반을 산

업단지 차원에서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용 인프라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유럽에서 NVIDIA의 Industrial AI Cloud 구축은 산업용 연산 인프라와 디지털 트윈 기반 

AX 환경 조성 방향을 제시하는 대표적 사례이다.4) NVIDIA는 독일에 유럽 제조업체를 위한 

산업용 AI 클라우드를 조성하고 있으며, 설계,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공장 디지털 트윈, 로

보틱스 등 제조 전 과정에서 AI 활용을 지원하는 기반으로 활용한다. AI 클라우드는 약 1만 

개의 GPU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유럽의 다양한 산업용 AI 워크로드를 처리하는 핵심 연산 인

프라로 설계되었다. 또한 Siemens, Ansys, Cadence, Rescale 등 산업용 소프트웨어 선도

기업의 솔루션과 연계하여, 디지털 트윈 기반의 공장·설비 시뮬레이션, 공정 최적화, 신뢰성 

있는 AI 인프라 운영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즉, 제조업 AX는 범용 AI 기술의 도입만으로 추

진되기 어렵고, 고성능 연산 인프라, 산업용 특화 소프트웨어, 디지털 트윈, 제조 현장 데이터

가 결합될 때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상공간에서의 검증과 시뮬레이션은 

실제 공정과 설비에 있어 기술 도입 위험을 낮추는 중요한 수단이다. 

3) 베이징시 웹사이트. 

https://english.beijing.gov.cn/beijinginfo/sci/latesttrends/202504/t20250402_4053614.html

4) NVIDIA 웹사이트. 

https://nvidianews.nvidia.com/news/nvidia-builds-worlds-first-industrial-ai-cloud-to-advance-euro

pean-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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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에서는 광주의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이 지역 주력산업의 

AX 실증거점 구축 사례로 주목된다(광주광역시, 2026a). 광주는 지역 주력산업의 AI 융합을 

통한 경제·산업 혁신을 목표로 데이터 중심의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해 왔다. 1

단계 조성사업(’20~’25)에서는 AI 데이터센터와 실증창업동, 실증장비 등 물리적 인프라 구

축이 이루어졌으며, AI 선도기업 유치, 창업·기업지원, 고급·실무 인재양성, 지역주력산업 

R&D 등이 함께 추진되었다. 향후 2단계 사업인 ‘AX 실증밸리 조성사업(’26~’30)’에서는 모

빌리티와 에너지 등 지역 전략산업의 AX 핵심 기술개발, 도시·생활 혁신 AX 기술개발, AX 

핵심 인프라 구축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 사례는 지역 산업 AX가 제조 현장의 생산성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데이터센터, 실증장비, 창업공간, R&D, 인력양성을 결합하여 지역 전략산업

과 도시·생활 혁신 분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국내외 사례는 전남 AX 실증산단 조성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산업 AX

는 산단 단위의 AI 인프라와 산업 특화 플랫폼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싱가포르와 중국 

사례에서 보듯이, AI 기술을 융합한 지능형 제조 플랫폼과 산업용 데이터 연계 플랫폼은 기업

이 새로운 제조 솔루션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핵심 기반이 된다. 전남 역시 여수, 광양, 대불 등 

산단별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석유화학, 철강, 조선 분야의 특화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업 AX의 확산을 위해서는 선도기업의 앵커 역할과 중소기업 지원체계가 결합되어

야 한다. 중국 Zhongguancun 사례와 싱가포르 HMGICS 사례는 선도기업이 실증공간, 기

술 역량, 데이터 활용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제조 AI 솔루

션을 개발·실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전남의 경우 여수국가산

단의 석유화학 앵커기업, 대불국가산단의 조선 앵커기업, 광양국가산단의 철강 대기업을 중

심으로 실증 성과를 협력업체와 중소·중견기업으로 확산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기술 도입에 그치지 않고 산단 전체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 생태계 고도화로 이어지기 

위한 조건이다.

셋째, 산업 AX는 실증 이후의 확산 구조까지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유럽의 Industrial AI 

Cloud와 광주 산업융합 집적단지 사례와 같이 고성능 연산 인프라, 디지털 트윈, 산업융합 

R&D, 창업 지원, 인력 양성이 결합될 때 지역 산업 생태계 차원의 AX 기반이 형성될 수 있

다. 따라서 전남의 AX 실증산단도 개별 실증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공용 인프라와 데이터 플

랫폼, 산업별 R&D, 인력 양성, 기업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향후 AX 실증 성

과는 인접 산업단지로 확산하고, 전남 주력산업 전반의 구조 고도화로 연결할 필요가 있

다. 궁극적으로 전남의 산업 AX는 개별 산단의 기술 실증을 넘어, 지역 산업 전반의 데이터 

기반 전환을 촉진하는 확산형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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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광주광역시(2026a)(좌), 광주광역시(2026b)(우)

[그림 4]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감도와 AX 실증밸리 구상도

Ⅳ. 전남의 대응 방향

1. AX 인프라 고도화와 산업 특화 플랫폼 구축

전남의 AX 실증산단이 실질적인 산업 전환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에서 발생

하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공통 인프라를 고도화해야 한다. 제조업의 AI 전환

은 개별 기업이 AI 솔루션을 도입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공정·설비·에너지·안전

관리 데이터가 산단 단위에서 축적되고 실증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남은 여

수·광양·대불 등 주요 산업단지의 특성을 반영한 산업 특화 플랫폼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

용할 수 있는 공공 AI 서비스 기반을 동시에 마련하여야 한다. 

우선 산단별 산업 특성에 맞는 AX 플랫폼을 구체화해야 한다. 여수국가산단은 석유화학 산

업의 연속 공정 특성을 고려하여 설비 데이터 기반의 공정 최적화, 에너지 효율화, 설비 이상 

탐지 및 예지보전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광양국가산단은 철강 생산공정의 품질 편차

와 탄소배출 관리 수요를 반영하여 품질 예측, 공정 조건 최적화, 탄소관리 기능을 결합한 플

랫폼이 요구된다. 대불국가산단은 조선소와 기자재 기업 간 공정 데이터 연계가 중요하므로, 

블록 제작, 용접·도장 품질, 생산 일정, 물류 흐름을 공유·조율할 수 있는 데이터 협업 플랫폼

을 중심으로 AX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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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자체 AI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공공 AI 서비스 체계도 필요하다. 

전남 산업단지 내 다수 기업은 AI 전문인력과 데이터 분석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용 인프라를 통해 불량률 예측, 설비 이상 탐지, 재고 최적화, 에너지 효율 분석 등 

현장 수요가 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단별 데이터 표준화, 보

안과 권한 관리, 기업 간 데이터 연계 기준이 함께 마련되어야 하며, 공정 최적화, 예지보전, 

안전관리 등 범용성이 높은 AX 모듈은 표준화하여 인접 산단과 유사 업종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남이 추진 중인 국가 AI 컴퓨팅센터,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에너지특화 데이터센터 

등 지역 AI 인프라와 산단 AX 플랫폼을 연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석유화학·철강·조선 분

야는 대규모 공정·설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분석과 예측이 필요한 산업이므로, 고성능 

연산 인프라와 디지털 트윈 기반 시뮬레이션 환경이 결합될 때 AX 실증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정리하면 전남의 AX 인프라 고도화는 산단별 특화 플랫폼, 공용 AI 서비스, 지역 AI 컴퓨팅 

인프라를 연결하여 주력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 산업융합 R&D와 산업 맞춤형 인력 기반 구축

전남의 산업 AX가 지속가능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과 함께 산업융합 

R&D 및 인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 AX는 AI 기술만으로 추진되기 어렵고, 산업 현장

의 공정 이해, 설비 운영 경험, 데이터 해석 역량,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 실증 인프라 운영 경

험이 결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남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산

업 현장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 기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연계해

야 한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와 시군이 주도하고 앵커기업,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원기

관이 참여하는 ‘전남형 AX 컨소시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컨소시엄은 단순한 협의체가 

아니라, 산업 현장의 AX 수요를 발굴하고 공동 R&D를 기획하며, 실증사업과 사업화·확산을 

연계하는 실행형 협력체계로 운영되어야 한다. 여수에서는 석유화학 공정 최적화와 안전관

리, 광양에서는 철강 품질·탄소관리, 대불에서는 조선공정 협업과 AI 자율운영조선소 구축을 

중심으로 산업별 AX R&D 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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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AX 협력체계의 핵심은 앵커기업과 중소기업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앵커기업은 공정 데이터, 현장 실증공간, 기술 수요를 제공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AI 

솔루션 개발과 현장 적용을 담당할 수 있다. 대학과 연구기관은 알고리즘 개발, 데이터 분석, 

성능 검증,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지원기관은 행정·재정 지원과 사업 연계를 담당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구조가 마련될 때 AX 실증사업은 특정 기업의 내부 혁신에 머무르지 

않고, 산단 단위의 공동 혁신과 지역 산업 생태계 고도화로 확장될 수 있다.

기업 간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산업 AX는 데이터

의 양과 품질에 크게 의존하지만, 기업들은 영업비밀, 보안, 경쟁관계 등을 이유로 데이터 공

유에 소극적일 수 있다. 따라서 전남은 데이터 보안, 권한 관리, 익명화, 표준화, 수익배분 원

칙을 포함한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현장 수요 기반의 AI 솔루션 공동 개발체계를 운영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산단 내 기업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제공하고, 공동 AI 모델 개발과 실

증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인력 기반 구축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제조업 현장에서 AI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 데이

터 분석 인력이 아니라 공정 운영, 설비 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제조 현장의 특성을 이해

하면서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연속 공정 

데이터 분석, 설비 예지보전, 에너지 최적화, 위험물질 안전관리 교육이 요구되고, 철강 분야

에서는 품질 예측, 설비 이상 탐지, 탄소배출 예측, 공정 시뮬레이션 교육이 중요하다. 조선 

분야에서는 용접·도장 품질 판독, 생산공정 스케줄링, 조선소–협력업체 데이터 협업, 현장 안

전관리 등 프로젝트형 제조업에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인재 양성 방식은 강의 중심에서 벗어나 산단 연계 실습과 프로젝트 기반 교육 방식이 적합

하다. 산업단지 내 기업이 실제 데이터를 제공하고, 대학·연구기관이 이를 활용한 교육과 실

습을 운영하며, 교육생이 기업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식이 효과적이

다. 또한 신규 인력 양성과 함께 기존 재직자 재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기존 공정 운영자가 AI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때 산업 AX의 현장 적용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

육–취업–재교육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때, 전남의 AX 실증산단은 단기 실증사업을 넘어 

지속가능한 산업 전환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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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X 개발·실증 성과 확산 전략

전남의 AX 실증산단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발·실증 이후의 확산 구

조를 사전에 설계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AX 실증산단 내 선도기업의 성과를 산단 내부로 

확산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산단에서는 앵커기업 주도의 실증–적용–확산 모델을 조

기에 정립하고,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된 기술과 성과를 참여기업 및 협력업체에 신속히 적용

할 수 있는 현장 확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AI 도입 성과가 검증된 기업을 중심으로 후

속 지원을 집중하는 성과연동형 지원체계를 도입하면, 실증이 단순 시범사업에 머무르지 않

고 산단 내 실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라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에 AX 선도기업과 실증 참여기업의 인프라 투자, 협력사 동반 실증 참여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중기적으로는 AX 실증산단에서 검증된 기술과 운영모델을 동일·유사 업종 및 인접 산업단

지로 확산해야 한다. 여수국가산단의 석유화학 AX 모델은 광양국가산단의 철강 공정관리와 

에너지 효율화로 연계될 수 있으며, 대불국가산단의 조선 AX 모델은 인근 조선·기자재 기업

과 중소 산단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석유화학–철강, 조선–기자재 등 산업 간 연계

를 고려한 밸류체인 기반 확산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공정, 설비, 안전관리 등 공통 영역의 

AX 기술을 모듈화·표준화·패키지화하면 중소 및 중견기업의 도입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

다. 제도적으로는 AX 실증산단의 솔루션과 인프라를 도입하는 인접 산단 기업에 대해 시설투

자보조금을 우대 지원하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기술 수용에 따른 비용과 위험을 완화하고 

인접 산단으로의 확산을 유도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AX 확산 단위를 개별 국가산단 거점에서 도내 시군 전역을 아우르는 권역 단

위로 확대해야 한다. 산업단지 중심의 실증 성과가 국가산단 내부에만 머물 경우 전남 전체 

산업구조 전환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농공단지, 중소기업, 지역 생활권, 에너지·물류 

인프라와 연계한 권역형 AX 생태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공단지와 중소 제조기업은 

대규모 AI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구독형 AX 서비스와 현장 밀착형 

기술 지원을 결합한 방식이 적합하다. 이와 관련하여 전남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농공단지 

패키지지원사업을 통해 일부 농공단지의 기반시설 개선과 기업 지원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AX 솔루션 확산과 연계할 수 있는 정책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5) 이러한 기존 정책 수단과 

5) 전남에서는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농공단지 패키지지원사업에 보성 미력, 무안 일로, 강진 마량, 진도 고군 농공단지가 

선정되었으며, 2027년까지 국비 214억 원과 지방비 9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연합뉴스,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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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할 경우, AX 솔루션 활용을 위한 구독형 서비스, 현장 적용 컨설팅, 데이터 수집 기반을 

농공단지 단위로 확산하는 실행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나아가 에너지·물류·생활 인프라와 

연계한 산업–지역 통합 AX 모델을 구축한다면, 전남의 AX 정책은 개별 산단의 제조혁신을 

넘어 지역 전반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활서비스 혁신으로 확장될 수 있다.

종합하면, 전남의 산업 AX 대응 방향은 AX 인프라 고도화, 산업융합 R&D 및 인력 기반 구

축, 개발·실증 성과 확산을 상호 연계된 전략으로 추진하는 데 있다. 산단별 산업 특성을 반영

한 특화 플랫폼과 공공 AI 서비스 기반은 전남 주력산업의 AX를 위한 공통 토대가 되며, 전남

형 AX 컨소시엄과 데이터 거버넌스,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은 실증사업의 지속성과 현장 적용

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 된다. 또한 실증 성과를 산단 내부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인접 산단, 

농공단지, 지역 생활권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할 때 전남 산업 AX는 개별 기업의 기술 도입을 

넘어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와 전남형 AI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표 4> 전남 산업 AX 대응 방향 종합

구분 주요 방향 핵심 추진 내용 기대 효과

AX 인프라 

고도화와 산업 

특화 플랫폼 

구축

∙ 산단별 산업 특성을 

반영한 공통 인프라 

및 특화 플랫폼 구축

∙ 여수 석유화학 공정 최적화 플랫폼, 광양 철강 

품질·탄소관리 플랫폼, 대불 조선 데이터 협업 

플랫폼 구축

∙ 중소기업 공동 활용 공공 AI 서비스 기반 마련

∙ 지역 AI 컴퓨팅·데이터 인프라와 산단 AX 

플랫폼 연계

∙ 산단 단위 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

∙ 중소기업 AI 도입 장벽 

완화

∙ 주력산업별 AX 실증 

효과 제고

산업융합 

R&D와 산업 

맞춤형 인력 

기반 구축

∙ 산업 현장 수요 기반 

R&D와 융합형 인재 

양성체계 구축

∙ (전남형 AX 컨소시엄 구성) 

앵커기업–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지자체 

간 역할 분담

∙ 기업 간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 석유화학·철강·조선 분야별 맞춤형 교육 및 

재직자 재교육 추진

∙ 현장 중심 AX 기술개발 

촉진

∙ 산단 단위 공동 혁신 기반 

형성

∙ 산업별 AX 전문인력 

확보

AX 개발·실증 

성과 확산 

전략

∙ 실증 성과를 산단 

내부에서 인접 

산단과 권역 단위로 

단계적 확산

∙ (단기) 앵커기업 성과의 산단 내 확산 및 

성과연동형 지원

∙ (중기) 동일·유사 업종 및 인접 산단 확산, AX 

기술 모듈화·표준화

∙ (장기) 농공단지, 중소기업, 지역 생활권, 

에너지·물류 인프라와 연계한 권역형 AX 

생태계 구축

∙ 실증사업의 생산성 향상 

효과 확산

∙ 인접 산단 및 중소기업 

AX 참여 확대

∙ 전남 전역의 산업구조 

고도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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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AI 데이터센터와 지역상생
: 지역 부담의 편익 전환 조건

장용철 •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정책연구본부 연구원

Ⅰ. AI 데이터센터 입지 논의의 전환

AI는 클라우드에서 작동한다고 흔히 말한다. 그러나 그 연산은 결국 특정 변전소와 수원지, 

특정 생활권 위에서 일어난다. 데이터센터 입지를 둘러싼 논의에서 지역사회가 우선 확인해

야 할 것은 AI의 가능성 자체가 아니라, 전력망·냉각수·폐열·비상전원·생활환경 부담이 어떤 

공간과 주체에 배분되는가이다. 입지 결정은 디지털 인프라의 추상적 배치 문제가 아니라, 구

체적인 지역 부담의 공간 분배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최근 입지 협의의 쟁점도 부지 확보를 넘어 계통접속, 냉각·용수, 폐열, 정보공개와 주민협

의로 확장되고 있다. 사업자는 안정적 전력공급과 빠른 인허가를 요구하지만, 지역은 그에 앞

서 비용·위험·편익이 어디에 귀착되는지를 묻는다. 두 요구는 동일한 협의 절차 안에서 함께 

다루어질 때 비로소 양립 가능하다. 지역상생의 핵심은 시설 유치 그 자체가 아니라, 지역이 

부담을 사전에 인지하고 편익을 협의하며 운영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는 데 있다.

이 문제의 규모는 빠르게 커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가 

2024년 약 415TWh에서 2030년 기준 시나리오에서 약 945TWh로 2배 이상 늘 수 있다고 

전망한다. 지역정책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평균 전력 비중이 아니라 부하가 특정 권역과 접

속점에 집중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도 같은 압력이 신규 접속 요청으로 나타난다. 국회입법조

사처는 2023년 말 국내 운영 데이터센터 150개, 계약전력 1,986MW와 별개로 2029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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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건설 요청 용량이 49,397MW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물론 신규 요청 용량은 확

정 건설량이 아니라 잠재적 접속 수요이지만, 그 규모 자체가 데이터센터 입지가 전력망 계획

과 지역 협의의 쟁점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전력 사용은 열관리와 물 사용의 문제로 이어진

다. AI 연산장비의 고밀도 발열을 제거하려면 냉각방식, 물 사용 강도, 외기 조건, 비상 전원, 

생활환경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부담은 시설 내부의 기술 사양에 그치지 않고 

변전소, 수자원 권역, 생활권 단위로 전가된다.

그럼에도 지역 유치 담론에서는 투자 규모, 부지 확보, 세수와 일자리 같은 효과가 먼저 강

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직접고용 효과는 시설 규모에 비해 제한적인 경우가 많고, 전력·

용수·냉각 부담은 지역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효과가 미치는 외연과 부담이 가시화

되는 외연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설 유치 자체를 지역상생의 결과로 등치시키는 접

근은 정책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본 연구는 지역상생을 시설 유치의 결과가 아니라 입지·운영 조건의 충족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폐열 수요처와 운영책임, 재이용수·냉각수 조달 경로, 지역기업의 

연산자원 접근권, 주민협약과 성과공시가 함께 확인될 때 지역편익은 비로소 논의 대상이 된

다. 이는 부담과 편익이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발생한다는 인식, 즉 부담은 입지 초기부터 가

시화되지만 편익은 협약과 운영이 갖추어진 뒤에야 조건부로 실현된다는 인식 위에 서 있다.

국내 제도도 이러한 인식 전환과 긴장 관계를 함께 보여준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대규모 전기사용시설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도입하였고, 2026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이하 AIDC 특별법은 인허

가 신속화와 비수도권 입지 유도를 포함한다. 다만 이러한 제도 정비는 인허가 신속화가 지역 

단위의 검증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정책 과제를 동시에 제기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다음 두 질문을 다룬다. 첫째, AI 데이터센터가 야기하는 전력·

냉각·용수·폐열·생활환경 부담은 어떤 조건에서 지역편익과 함께 판단될 수 있는가. 둘째, 지

방정부는 그 조건을 입지 협의와 운영 단계에서 어떤 자료와 협약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본 연구의 목적은 AI 데이터센터의 지역상생을 검증 가능한 조건으로 재정의하고, 전남 공

개자료를 기준으로 지방정부가 사업자에게 요구해야 할 보완자료와 정책도구를 제시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데이터센터 지역상생은 “얼마를 투자하느냐”보다 “전력·물·열·주민협약을 

누가 어떤 자료로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이다. 분석은 지역상생 판단기준의 설정(Ⅱ장), 전남 

입지 여건 검토(Ⅲ장), 지역상생형 AI 데이터센터의 정책과제(Ⅳ장), 결론과 후속 과제(Ⅴ장)

의 순서로 전개된다.



특집주제  •  AI 전환(AX) 국가전략의 지역 구현: 전남·광주의 산업·사회 AX 생태계 구축 방안

24  •  전남정책연구 제10호

Ⅱ. 지역상생 판단기준의 설정

AI 데이터센터의 부담과 편익을 같은 절차에서 판단하려면, 데이터센터 유형에 따른 부하 

특성과 지역 영향 영역을 먼저 구분해야 한다. 본 장은 문헌·제도자료의 검토 범위와 증거 등

급을 제시한 뒤, 데이터센터 유형별 지역상생 쟁점과 선행연구·정책 동향에서 반복적으로 제

기되는 지역 영향 영역을 정리한다. 이어 이 영향 영역을 지방정부의 입지 협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용능력, 순환성, 지역귀착성, 절차·분배 정당성, 공간적 누적성의 다섯 판단기준으

로 전환한다. 이 다섯 기준은 단일 점수로 합산하기 위한 평가항목이 아니라, 부담과 편익을 

각각 확인하기 위한 상호 대체되지 않는 검증 조건형 판단기준이다.

1. 검토 범위와 증거등급

본 연구는 AI 데이터센터의 지역상생 조건을 도출하고 이를 전남의 입지 여건에 적용하기 

위해 문헌·제도자료 검토와 사례 적용형 정책분석을 병행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개별 후보지

의 최종 적합성 판정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입지 협의와 운영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판단기준

과 증거 수준을 정리하는 데 있다.

분석 자료는 2026년 5월 26일까지 공개된 국문·영문 자료 중 데이터센터 입지·운영 쟁점과 

직접 관련되고 전남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공식 정책자료, 법령·공고, 국제기구·규제기

관 원문, 학술논문, 공공 연구보고서, 전남 및 관계기관 공개자료로 한정하였다. 검색은 법제처·

정부 부처·전남 공식 웹사이트, DOI 기반 학술문헌, 공공데이터 포털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분석 절차는 세 단계로 구성하였다. 첫째, 데이터센터 입지·운영 관련 문헌과 국내외 제도

자료에서 전력계통, 냉각·용수, 폐열, 산업 연계, 주민수용성, 권역 단위 누적부담 쟁점을 정

리하였다. 둘째, 이 쟁점들을 전력·자원, 자원순환, 지역산업, 주민협의, 권역 관리라는 지역 

영향 영역으로 묶었다. 셋째, 이 영향 영역을 수용능력, 순환성, 지역귀착성, 절차·분배 정당

성, 공간적 누적성의 다섯 판단기준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전남 공개자료에 적용하여 확인 가

능한 기반, 조건부 가능성, 판단 유보 항목을 구분하였다.

근거의 해석 가능성은 다섯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직접 근거는 사업별 판단을 가능하게 하

는 수전·냉각·용수·폐열·협약 자료이고, 간접 근거는 후보 기반과 검토 질문을 좁히는 공개자

료이다. 배경 근거는 문제의식과 비교 틀을 제공한다. 확인 필요와 판단 유보는 공개자료만으

로 결론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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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변전소 잔여용량, 송전·배전 보강 일정, 권역별 사회·갈등 여건처럼 공개자료의 접근

성이 제한되거나 사업별 차이가 큰 항목은 본문에서도 판단 유보 항목으로 처리하였다. 이는 

근거가 약한 항목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사업자 제출자료와 기관 협의자료가 결합

되기 전까지 판단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절차이다.

전남 적용은 특정 후보지의 최종 판정이 아니라 공개자료 기반 입지 여건 검토로 한정하였

다. 후보지별 계통접속 검토서, 변전소 잔여용량, 현장 용수·폐열 실측, 주민·기업 조사는 포

함하지 않았다. 이 항목들은 공개자료 단계에서는 판단 유보로 처리하고, 사업자 제출자료와 

협약·공시자료가 결합될 때 판단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자료 위계는 공개자료, 사업자 

제출자료, 협약·공시자료의 3단계로 구성된다.

2. AI 데이터센터의 유형과 입지 특성

AI 데이터센터는 단일한 시설이 아니라 운영 목적과 부하 특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화

된다. 코로케이션, 하이퍼스케일, AI 학습형, AI 추론형, 지역산업 연계형은 전력밀도, 냉각

방식, 지연시간 요구, 운영주체, 지역편익의 경로에서 서로 다른 입지 요건을 갖는다. 그중 입

지 협의에서 중요한 구분은 학습형과 추론형의 차이이다.

학습형은 고밀도 GPU 클러스터와 대규모 학습 사이클을 전제로 하므로 수전 보강 시점, 전

력품질, 직접칩·액침냉각, 폐열 회수온도와 같은 수용능력·순환성 항목이 핵심이 된다. 반면 

추론형은 서비스 연속성, 저지연, 24시간 부하 특성을 가지므로 분산입지, 통신망 안정성, 지

역 제조·서비스업의 상시 활용 수요와 결합될 때 지역귀착성이 커진다. 지역산업 연계형은 두 

부하 특성을 절충하면서도 연산자원 접근권과 공동 실증 조건이 별도로 협약화되어야 한다.

<표 1> 데이터센터 유형별 지역상생 쟁점

유형 특징 지역상생 쟁점

일반 코로케이션 고객 장비 수용 중심 전력·냉각·입지 부담

하이퍼스케일 대규모 클라우드 운영 계통접속, 부지, 운영공시

AI 학습형 고밀도 GPU와 높은 전력밀도 전력품질, 냉각, 폐열, 탄소회계

AI 추론형 지속 서비스 부하 안정성, 분산입지, 지연시간

지역산업 연계형 공공·산업 연산자원 제공 컴퓨팅 접근권, 공동 실증, 협약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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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와 정책 동향은 데이터센터 입지를 토지와 투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력망, 냉각, 물, 

폐열, 지역경제, 주민수용성이 결합된 지역 인프라의 문제로 다룬다.1) 전력수요와 입지선정 연

구는 계통 수용성과 다기준 판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냉각·용수 연구는 전력사용효율(PUE), 

물사용효율(WUE), 냉각방식, 기후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폐열·산업공생 연구는 

폐열을 단순 발생물이 아니라 온도, 거리, 수요처, 협력 구조가 갖추어질 때 활용 가능한 조건부 

자원으로 본다. 지역경제와 수용성 논의는 세수·고용 효과가 자동으로 지역에 귀착되지 않으며, 

주민수용성 역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부담 정보, 대표성, 편익 배분, 협약 이행에 대한 신뢰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국내외 제도 동향도 용량 관리, 운영자료 보고, 효율·폐열 성능관리, 인허가 

신속화처럼 조건부 관리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2) 이러한 논점은 <표 2>로 정리된다.

<표 2> 선행연구·정책 동향의 핵심 논점과 지역 영향 영역

문헌·제도군 증거등급 핵심 논점과 지역상생 함의 지역 영향 영역

수요·전력망 

전망
배경 AI 부하·접속 요청 증가로, 입지는 계통수용성과 보강 시점의 문제 전력·자원

입지선정 연구 배경
전력·냉각·위험·제도 조건이 결합되어, 

단일 경제 효과로 입지 판단 불가
전력·자원·권역관리

냉각·용수 연구 간접 PUE·WUE·냉각방식·기후 조건에 따라, 냉각·용수 설계 자료 필요 전력·자원·자원순환

폐열·산업공생 간접
온도·거리·수요처·책임 조건에 좌우되어, 

잠재 편익은 계약·운영 책임 필요
자원순환·지역산업

지역경제·수용성 간접
세수·고용효과와 갈등 가능성이 함께 있어, 

편익 귀착·주민협약·공시 필요
지역산업·주민협의

국내외 

제도 동향
간접

EU 공시·독일 효율·AIDC 신속화 흐름에서, 

인허가 신속화와 지역 검증의 분리 필요
권역관리·주민협의

자료: 문헌·제도자료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2>의 문헌·제도군은 여섯 개로 정리되지만, 이들이 제기하는 지역 영향 영역은 전력·자

원, 자원순환, 지역산업, 주민협의, 권역 관리의 다섯 영역으로 수렴한다. 이 다섯 영역은 데

이터센터 입지가 지역에 남기는 부담과 편익을 구분하기 위한 중간 범주이다. 그러나 영향 

영역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지방정부가 입지 협의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자료로 판단해

야 하는지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1) 판단기준 도출에는 전력수요·계통부담(IEA, 2025; LBNL, 2024; 국회입법조사처, 2024), 입지선정·다기준평가(Daim 

et al., 2013; Munda, 2004), 냉각·용수·폐열(Ebrahimi et al., 2014; Lei and Masanet, 2022; Mytton, 2021), 

산업공생·에너지 정의(Chertow, 2000; Sovacool and Dworkin, 2015) 논의를 참조하였다.

2) 제도 동향은 EU Regulation 2024/1364, 독일 EnEfG, 싱가포르 IMDA Green Data Centre Roadmap, 국내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AIDC 특별법 공식 설명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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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와 제도자료는 데이터센터 입지를 전력망, 냉각·용수, 폐열, 입지 선정, 지역경제

와 주민수용성의 문제로 다루어 왔지만, 지역 단위의 협의 절차와 편익 귀착을 함께 판단하는 

도구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특히 기존 입지 연구는 전력·냉각·위험·비용 조건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데 강점이 있으나, 주민협약, 연산자원 접근권, 폐열 이용 조건, 운영성과 공시처럼 지

역상생을 확인하는 협약·이행 장치는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 한편 국내외 제도 동향은 보고·

공시, 효율관리, 인허가 신속화의 방향을 제시하지만, 특정 지역의 부담과 편익을 같은 절차

에서 판단하는 기준으로 바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다섯 영향 영역을 수용능력, 순환성, 지역귀착성, 절차·분배 정당성, 공간적 누적성이라는 다

섯 판단기준으로 전환한다.

3. 다섯 판단기준의 도출과 작동 원리

판단기준의 구성에는 데이터센터 입지·운영 연구, 사회적 다기준 평가, 산업공생, 에너지 정

의, 국내외 제도 동향을 활용하였다. 데이터센터 입지·운영 연구는 전력계통, 냉각·용수, 전력품

질, 폐열 활용 등 기술적 확인 항목을 제시한다. 사회적 다기준평가는 투자 효과와 환경·사회 영

향처럼 성격이 다른 항목을 단일 점수로 환산하기보다 기준별 충족 여부와 판단 차이를 드러내는 

데 유용하다. 산업공생 논의는 폐열·재이용수 같은 부산물이 수요처, 거리, 온도, 운영책임이 갖

추어질 때 편익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에너지 정의 논의는 부담과 편익의 분배, 정보공

개, 주민협의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국내외 제도 동향은 운영자료 보고, 효율·폐열 관리, 계통

영향 검토, 인허가 신속화와 지역 검증의 분리라는 정책 항목을 판단기준에 반영하게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섯 영향 영역을 다섯 판단기준으로 재구성한다. 전력·자원 영역은 

수용능력, 자원순환 영역은 순환성, 지역산업 영역은 지역귀착성, 주민협의 영역은 절차·분배 

정당성, 권역 관리 영역은 공간적 누적성의 기준으로 구체화된다. 다만 하나의 문헌·제도군이 

하나의 판단기준에만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전력망 전망은 수용능력뿐 아니라 공간적 누적

성에도 연결되고, 국내외 제도 동향은 절차·분배 정당성과 권역 관리 모두에 영향을 준다.

수용능력은 전력·용수·냉각 측면에서 지역 인프라가 추가 부하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묻는

다. 순환성은 폐열·재이용수·재생전력의 자원 흐름이 순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지역귀착성은 연산자원과 산업 실증의 편익이 지역기업·대학·연구기관에 실제로 귀착되는지

를 확인한다. 절차·분배 정당성은 정보공개, 협약, 대표성, 편익 배분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과 

편익 분배가 정당한지를 묻는다. 공간적 누적성은 개별 사업을 넘어 복수 사업이 한 권역에 

집중될 때 발생하는 전력망·용수·교통·생활환경 부담과 시·군 간 조정 문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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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판단기준은 부담 확인, 편익 확인, 절차 확인의 세 범주로 정리된다. 요컨대 수용능력

과 공간적 누적성은 “지역이 감당할 수 있는가”를 묻고, 순환성과 지역귀착성은 “지역에 실제 

편익이 남는가”를 묻는다. 절차·분배 정당성은 이 두 질문을 주민과 지방정부가 확인할 수 있

는 절차가 있는지를 묻는다. 세수, 고용, 재정지원 효과는 별도의 독립 기준이라기보다 지역

귀착성과 협약 조건 안에서 검토되는 보조 근거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다섯 판단기준은 합산 

점수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각각 확인되어야 하는 검증조건이다. 재생에너지 잠재력이나 투자

규모가 크더라도 계통 접속 가능성, 냉각·용수 조건, 주민협의 절차가 확보되지 않으면 지역

상생형 입지로 판단하기 어렵다. 지역상생은 어느 한 기준의 강점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다섯 기준의 충족 여부가 각각 확인될 때 성립한다.

경계 사례는 판단 단위와 책임 소재로 구분한다. 접속점, 변전소 보강, 용수원, 냉각방식처

럼 사업 단위에서 즉시 확인해야 할 요건은 수용능력에 속한다. 반면 복수 사업의 전력수요, 

용수 사용, 생활환경 영향이 특정 권역에 집중될 가능성은 공간적 누적성의 문제로 본다. 폐

열은 회수온도, 공급거리, 수요처 존재를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순환성에 속하지만, 비용 분

담, 이용권, 운영책임을 다루는 단계에서는 지역귀착성과도 연결된다.

각 검증조건은 우열 점수가 아니라 자료 완비, 보완 요구, 판단 유보, 부적합의 네 단계로 판

정한다. 자료 완비는 법정·사업자·협약·공시자료로 판단 가능한 경우, 보완 요구는 추가 제출

로 판단 가능한 경우, 판단 유보는 공개자료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부적합은 법

정·기술기준이나 지역 여건상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이다. 이 기준의 목적은 사업의 

찬반을 즉시 가르는 데 있지 않고, 판단 가능한 항목과 추가 자료 없이는 판단해서는 안 되는 

항목을 구분하는 데 있다.

4. 판단기준의 적용 원칙과 확인자료

다섯 가지 판단기준의 적용은 시간 축에 따라 다르다. 전력계통, 용수·냉각, 비상전원, 생활

환경 영향은 입지 협의 초기부터 확인되어야 하는 사전 조건이다. 반면 폐열 활용, 재이용수 

활용, 연산자원 접근, 산업실증, 지역기업 참여는 협약과 운영 단계에서 구체적 조건이 충족

될 때 지역편익으로 인정될 수 있다. 지방정부는 계약전력, 접속 지점, 송전·배전 보강, 용수

원, 냉각방식, 비상전원, 생활권 영향을 먼저 확인하고, 폐열·재이용수·연산자원이 실제 수요

처, 접근권, 비용 분담, 운영책임과 연결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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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과 편익의 시간적 분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잠재 편익이 사전 제약을 대체하는 근거

로 사용될 수 있다. 폐열 활용 가능성이나 지역산업 연계 계획이 제시되더라도 수전 가능 시

점과 냉각·용수 조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입지의 기본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반대

로 계통 접속이 가능하더라도 폐열 수요처, 지역기업 접근권, 주민협약, 성과공시가 없으면 

지역편익은 선언에 머문다. 따라서 지역상생형 데이터센터는 부담을 먼저 확인하고 편익은 

조건과 이행체계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는 부담과 편익의 단순 합산을 피하

고 입지 협의와 운영 관리의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하기 위한 원칙이다.

재생에너지 논거도 같은 원칙에서 해석해야 한다. 해상풍력이나 태양광 잠재력이 있더라도 

24시간 부하, 시간대별 전력 매칭, 계통 혼잡, 보강 일정, PPA·REC·계통전력의 탄소회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24/7 무탄소전력(CFE) 논의는 연간 총량보다 시간 단위 매칭과 

실제 계통자료에 근거한 검증을 강조한다. 연간 매칭은 총량 차원의 상쇄를 확인하는 데 그치

지만, 24/7 CFE는 시간대별 부하와 무탄소 전력 공급의 일치, 저장·수요 반응, 접속점의 계

통 조건을 함께 요구하므로 지방정부의 수용능력 판단과 직접 연결된다.

<표 3>은 다섯 판단기준별로 검토 가능 조건, 보완·유보 사유, 최소 확인자료를 정리한 것이

다. 이 표는 특정 후보지의 최종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한 점수표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사업

자에게 어떤 자료를 요구하고 어느 항목에서 판단을 보류해야 하는지를 구분하기 위한 사전

검토표이다. Ⅲ장에서는 이 기준을 전남 공개자료에 적용하여 확인 가능한 후보 기반, 조건부 

가능성, 자료 공백을 구분한다.

<표 3> 적용 기준과 확인자료

판단기준 검토 가능 조건 보완·유보 사유 확인자료

수용능력
수전·보강·용수·냉각·생활권 

영향 제시

핵심자료 또는 

비용·책임 불명확

계약전력, 접속점, 보강, 

용수원, 냉각방식, 비상전원

순환성
폐열·물·에너지 흐름이 

수요처와 연결

수요처·온도·거리·투자·책임 

미확인

수요처, 회수온도, 거리, 

열펌프 COP, 투자·운영책임

지역귀착성
연산자원·실증·교육이 

지역 주체에 귀속
접근권·보안·비용 조건 부재

GPU 바우처, 공동 실증,

우선 사용 시간

절차·분배 

정당성

영향권·대표성·편익 배분·분쟁 처리 

제시

설명회 중심이거나

이행점검 부재

주민협약, 대표성 기준, 공시, 

제3자 검증

공간적 

누적성

복수 사업의 

전력·용수·교통·생활환경 부담 관리

권역 영향지도와

시·군 조정자료 부재

권역 영향지도, 공간 레이어, 

단계별 용량 관리

자료: 선행연구와 제도자료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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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남의 AI 데이터센터 입지 여건 검토

앞 장에서 설정한 다섯 판단기준을 전남에 적용한다. AIDC 특별법이 비수도권 입지를 유

도하는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이 데이터센터 입지를 어떤 조건으로 검증할 것인가는 시의성 

있는 정책 질문이다. 전남은 이 질문을 검토하기에 적절한 사례를 제공한다.

전남은 신안 8.2GW 해상풍력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잠재력, 여수·광양의 석유

화학·철강 산단과 항만, 나주 혁신도시의 에너지 연구기관, 그리고 조선·농수산·물류 산업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특성은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곧 데이터센터 수용능력은 아니라는 

본 연구의 핵심 명제를 검토하게 한다. 또한 다양한 산단·항만은 폐열 활용과 산업 연계의 조

건을 확인할 대상이 되며, 이질적인 권역 구성은 권역별 차별화된 접근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전남이 해상풍력 송전선 갈등 등 에너지 인프라를 둘러싼 협의 경험을 가진 지역이라는 점도 

주민협의와 절차·분배 정당성을 검토하는 데 의미가 있다.

1. 검토 범위와 권역 구분

전남에서 공개자료로 비교적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은 해상풍력 구상, 산단·항만 입지, 에너

지 관련 기관, 지역산업 전환 수요와 같은 후보 기반이다. 반면 데이터센터 입지 판단에 직접 

필요한 접속 변전소, 잔여용량, 보강 시점, 계약전력, 냉각방식, 용수원, 폐열 수요처와의 거

리, 실제 열수요, 주민협약 조건은 사업별 제출자료이거나 비공개 협의자료에 해당한다. 따라

서 본 장의 전남 적용은 특정 후보지의 최종 적합성을 판정하는 데 있지 않고, 공개자료로 확

인 가능한 후보 기반과 판단을 유보해야 할 항목을 구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분은 행정구역을 단순히 묶은 것이 아니라, 에너지 기반, 산단·항만 입지, 산업 

전환 수요, 용수·폐열 수요처 후보, 협의권역의 성격을 함께 고려한 분석상 구분이다. 행정·통

계 권역이나 한전 공급권역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전제하지 않으며, 후보 기반을 사업별 검증

자료로 전환하기 위한 공간 단위의 점검 기준으로 사용한다. <표 4>는 전남의 권역별 후보 기

반을 정리한 것이다. 이 표의 목적은 특정 권역의 입지 적합성을 판정하는 데 있지 않고, 각 권

역에서 어떤 직접자료가 추가로 제출되어야 하는지를 식별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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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전남 권역별 후보 기반과 우선 검증자료

권역 후보 기반 조건부 가능성·자료 공백 사업자 제출자료·판단 원칙

신안·목포·무안권
해상풍력 구상, 

항만·배후단지

발전 잠재와 수전 가능량은 별개, 

해상풍력·송전 갈등 이력 확인 필요

접속점, 보강 시점, 

PPA·계통전력 구조, 협의권역

나주·광주 연계권
에너지밸리, 

혁신도시, 연구기관

AX 실증·인력 기반은 있으나 

수요 확인 필요

컴퓨팅 접근권, 공동 실증, 

보안·비용 조건

여수·광양만권
산단·항만·에너지 

다소비 산업

폐열 수요처 후보이나 

거리·온도·책임 미확인

열수요 계약, 배관·열펌프 투자, 

운영책임

서남권·내륙권
조선·농수산·물류·

공공시설

용수·통신·전력 보강, 

인구·갈등 여건 확인 필요

용수원, 통신망, 생활권 영향, 

지역기업 수요

자료: 전라남도 공식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통계, 전력거래소 EPSIS, 에너지경제연구원 KESIS, WAMIS·K-water 수

자원 자료 등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전남 적용자료는 전력·계통, 재생전력, 산단·항만, 용수, 폐열, 주민·거버넌스 자료로 나누

어 검토하였다. 공개자료는 권역 배경과 후보 수요처를 확인하는 데 그치며, 사업별 판단에는 

접속점, 수전 가능량, 냉각방식, 재이용수, 폐열 계약, 주민대표성, 갈등 이력과 공시체계가 

별도로 필요하다. 특히 서남권·내륙권은 단일 입지권역이라기보다 조선·농수산·물류·공공시

설 수요를 확인하기 위한 보조 검토 범주로 보아야 하며, 실제 입지 검토에서는 시·군, 산업단

지, 수원, 접속점 단위로 다시 세분화되어야 한다.

권역별 사회 여건은 판단 유보 항목으로 두되, 배경 근거로는 병행한다. 인구 구조, 고령화

율, 농어업 비중, 기존 에너지 인프라 갈등 이력, 협의체 운영 현황은 공개자료에서 부분 확인 

가능하지만 주민수용성을 직접 판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다만 이러한 공개통계는 협의 

범위와 대표성 설계를 좁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 자원 부담의 조건: 전력·냉각·용수·폐열

권역별 검토는 전력계통에서 시작한다. 후보 변전소의 접속 가능성, 보강 시점, 장기 전력

조달 방식이 핵심이며, 발전 잠재량이나 발전단지 구상은 수전 가능량으로 바로 환산되지 않

는다. 접속점, 송전 여유, 출력변동 대응, 공급 가능연도가 확인되어야 한다. 다만 권역별 변

전소 잔여용량과 보강 일정은 공개정보의 제약과 사업별 협의 성격 때문에 판단 유보 항목에 

해당하며, 사업자 제출자료와 한전 협의자료로 별도 확인되어야 한다. 이는 발전 잠재량이나 

연간 전력 총량으로 대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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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방식은 전력과 물, 폐열 활용 가능성을 동시에 바꾼다. 공랭, 냉각탑 기반 수냉, 외기냉

방, 직접칩냉각, 액침냉각은 PUE·WUE와 폐열 회수온도, 용수 의존도에서 차이가 있다. AI 

학습형 고밀도 랙은 액체냉각 전환 가능성이 크므로, 지방정부는 냉각방식을 단순 기술사양

이 아니라 수용능력과 순환성을 좌우하는 핵심 자료로 요구해야 한다. 특히 저온 열원은 직접 

활용보다 열펌프 승온과 배관 투자가 필요하므로, 수요처와의 거리, 공급온도, 계절별 열수

요, 미활용 열 처리방식이 협약 조건에 포함되어야 한다.

용수는 냉각방식의 종속변수이면서 동시에 독립적인 입지 항목이다. 공랭, 외기냉방, 직접

칩냉각, 액침냉각은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지만, 보조 냉각, 세척, 비상운영, 방류 조건에 따

라 용수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단순한 WUE 수치뿐 아니라 용수원, 재이

용수 활용 가능성, 계절별 취수 안정성, 방류 조건, 가뭄 시 운영계획을 함께 요구해야 한다.

폐열 측면에서 여수·광양권 산단과 공공·농수산 시설은 잠재 수요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센터 폐열은 대체로 저온 열원이므로 지역난방·산업공정에 바로 투입되기보다 열펌

프, 배관 투자, 계절 수요 조정이 필요하다. 산단 기반은 조건부 가능성으로 해석해야 하며, 

폐열 수요처 후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지역편익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자원 부담의 규모를 가늠하기 위해, IT 부하 100MW를 가정한 시나리오별 추정을 

<표 5>에 정리하였다. 이는 단일 수치가 아니라 현행형·기준·고효율 시나리오로 읽어야 하며, 

PUE와 WUE는 냉각방식, 기후, 운영방식, 사업별 전력계약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표 5>

는 전남의 유치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계산이 아니라, 전력·용수 부담의 변동 폭과 사업자

가 제출해야 할 설계자료의 방향을 보여주는 예시적 민감도 검토이다.

<표 5> IT 부하 100MW 가정의 시나리오별 자원 부하

항목 현행형 시나리오 기준 시나리오 고효율 시나리오

PUE 가정 1.6 1.4 1.2

연간 전력소비

(PUE 반영)
약 1,402GWh 약 1,226GWh 약 1,051GWh

현장 WUE 가정

(IT 전력량 기준)
1.5L/kWh 1.0L/kWh 0.36L/kWh

연간 냉각용수 약 1,314천㎥ 약 876천㎥ 약 315천㎥

주: 세 시나리오는 PUE·WUE 가정 변화에 따른 민감도 추정이다. IT 부하 100MW의 연간 전력소비는 약 1,051~1,402GWh이

며, 이는 8.2GW 해상풍력 연간 발전량의 약 3.3~6.5%에 해당한다. 이 비교는 연간 총량 기준이며, 시간대별 전력 매칭, 계통

혼잡, 보강 일정, PPA 구조를 대체하지 않는다.

자료: LBNL(2024)의 데이터센터 에너지 사용 분석, Mytton(2021)의 WUE 논의, 전라남도 해상풍력 공개자료,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전력거래소·KOSIS 전력통계 등을 바탕으로 저자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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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치는 유치 가능성의 근거가 아니라, 전남이 확인해야 할 자료 항목을 구체화하는 출발

점으로 보아야 한다. 전남이 확인해야 할 것은 연간 발전량의 총량 비교가 아니라 시간대별 

전력 매칭, 접속점과 보강 시점, 냉각방식별 용수 부담, 폐열 수요처와 운영책임이다. 특히 재

생에너지 잠재력은 수용능력 검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수전 가능성과 계통 보강의 직접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3. 지역편익의 조건: 지역귀착성과 AX

앞 절이 전력·냉각·용수·폐열이라는 부담 측면을 다루었다면, 지역편익은 산업 연계와 지역

귀착성의 측면에서 검토된다. 전남의 산업 기반은 광양만권, 대불국가산단, 여수국가산단, 율

촌산단 등 산업입지와 화학·철강·조선·에너지·농수산·물류 분야의 전환 과제에서 출발한다. 

신안 8.2GW 해상풍력과 지원부두·배후단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도 전력 조달과 산업 연

계의 후보 조건이 된다. 그러나 이 자료들은 후보 공간을 확인할 뿐, 폐열 수요, 데이터센터 수

용능력, 수전 지점, 송전망 보강, 장기 전력 계약을 직접 입증하지는 않는다.

지역산업의 AI 전환, 즉 AX 연계는 별도 조건을 요구한다. 지역기업의 이용권, 산업데이터 

보안, 공동 실증 과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될 때 비로소 전남 주력산업의 전환 과제가 

데이터센터 연산자원과 연결된다. GPU 바우처나 공동 실증 쿼터는 기존 AI 바우처·고성능컴

퓨팅 지원사업과 연계해 설계할 수 있지만, 이러한 지원이 지역상생으로 인정되려면 이용 대

상, 이용 시간, 비용 조건, 보안 기준, 성과공시 방식이 협약에 명시되어야 한다.

지역귀착성은 데이터센터 유형에 따라 다른 경로로 실현된다. 학습형 데이터센터의 편익은 

모델 개발, R&D 협력, 데이터 거버넌스, 연구기관 공동 활용과 연결될 때 커진다. 반면 추론

형 데이터센터의 편익은 제조공정 최적화, 에너지·물류 운영, 공공서비스 응용처럼 지역 산업

의 AI 도입 수요와 결합될 때 커진다. 예컨대 추론형 AIDC는 여수·광양권 화학·철강 공정의 

이상탐지와 에너지 최적화, 조선·항만 물류의 예지보전, 농수산 분야의 양식 환경모니터링과 

수급예측처럼 지연시간과 현장데이터가 중요한 응용에서 지역귀착성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산업 연계는 데이터센터 입지 자체에서 발생하는 효과가 아니라, 지역기업·대

학·연구기관의 접근권, 이용시간, 비용조건, 보안 기준, 공동 실증 과제가 협약으로 명시될 때 

인정되는 조건부 편익으로 보아야 한다. 전남의 산단·항만·연구기관 기반은 이러한 협약을 설

계하기 위한 출발점이지만, 그 자체로 지역편익의 실현을 보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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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단기준별 종합

이상의 검토를 다섯 판단기준에 따라 종합하면, 확인 가능한 후보 기반과 아직 검증되지 않

은 자료 공백이 분명히 갈린다. <표 6>은 <표 4>의 권역별 후보 기반과 <표 5>의 자원 부하 민

감도 검토를 다섯 판단기준에 따라 다시 정리한 것이다. 이 표는 전남의 입지 적합성을 최종 

판정하는 표가 아니라, 공개자료로 확인 가능한 사항과 사업별·비공개 자료가 필요해 판단을 

유보해야 할 항목을 구분하는 적용표이다.

<표 6> 전남 입지 여건의 공개자료 적용 결과

판단기준 확인 가능한 사항 자료 공백 검토 해석

수용능력
해상풍력 구상, 산단·항만 배경, 

전력수요 증가 압력

접속 변전소, 잔여용량, 보강 시점, 

계약전력, 냉각·용수 설계, 

비상전원 환경자료

사전 조건 미충족 시 

판단 유보

순환성
산단·항만·공공시설 등 

폐열 수요처 후보

회수온도, 공급거리, 계절별 열수요, 

열펌프·배관 투자, 운영책임
잠재 편익으로만 처리

지역귀착성
산단, 연구기관, 

지역산업 AX 수요

컴퓨팅 접근권, 공동 실증 쿼터, 

보안·비용 조건, 지역기업 이용시간
협약 조건 필요

절차·분배 

정당성

에너지 인프라 협의 필요성, 

권역별 이해관계 차이

영향권, 대표성, 편익 배분, 

분쟁 처리, 재협상 절차
주민협약·공시 필요

공간적 누적성 권역별 산업·에너지 기반 차이
복수 사업 누적 수요, 시·군 간 조정, 

권역 영향지도
권역 영향지도 필요

자료: <표 4>의 공개자료 검토와 <표 5>의 자원 부하 민감도 산정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표 6>이 보여주듯, 전남의 후보 기반은 유지되지만 지역편익으로 인정되려면 사업별 직접

자료와 협약 항목이 별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세 가지 결론이 도출된다.

첫째, 전남의 재생에너지 기반은 후보 조건이지 수용능력의 증거가 아니다. 수전 가능 시

점, 접속 변전소, 송전·배전 보강, 냉각방식, 용수 조달원과 함께 비상발전기의 대기오염물질, 

연료저장, 소음, 시험가동 기준이 사업별로 검증되어야 한다.

둘째, 산단·항만·공공시설은 폐열 수요처 후보일 뿐, 그 자체로 지역편익은 아니다. 거리, 

온도, 계절 수요, 열펌프 투자, 비용 분담, 운영책임이 맞을 때 비로소 순환성에 근거한 편익

으로 인정될 수 있다.

셋째, AX 연계와 주민수용성은 이용권과 협의 구조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지역기업의 컴퓨

팅 접근권, 공동 실증, 데이터 보안, 교육훈련 조건과 함께 전력·물·냉각·소음·비상전원 정보

가 주민협약과 성과공시로 연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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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남 분석은 확인 가능한 후보 기반, 조건부 가능성, 자료 공백을 구분하는 범위로 

한정된다. 이 구분은 다음 장에서 지방정부가 요구할 사전검토표, 권역 영향지도, 설계·운영

협약, 주민협약, 성과공시 기준으로 연결된다. 즉, 전남의 입지 여건은 “유치 가능성”의 선언

이 아니라, 지역이 감당할 부담과 지역에 남을 편익을 같은 자료와 협약 체계 안에서 검증해

야 한다는 정책과제로 이어진다.

Ⅳ. 지역상생형 AI 데이터센터의 정책과제

Ⅲ장의 전남 검토는 산업·에너지 기반이라는 후보 조건이 곧 수용능력이나 지역편익을 입

증하지 않으며, 사업별 자료와 협약이 결합될 때 비로소 판단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전남에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AI 데이터센터 입지에서 반복되는 지역상생의 일반 구조

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과제는 Ⅱ장에서 제시한 다섯 판단기준을 입지 협의에서 실제로 사

용할 수 있는 정책도구로 전환하는 데 있다. 본 장은 부담의 사전 인지, 절차적 기반, 편익의 

조건부 실현이라는 세 원칙을 정리하고, 이를 사전검토표, 권역 영향지도, 설계·운영협약, 주

민협약, 성과공시로 구체화한다. 이어 협약 설계와 편익 귀착의 쟁점을 검토한 뒤, 전남이 우

선 준비해야 할 추진과제를 제시한다.

1. 정책 원칙의 정립

Ⅱ장에서 제시한 세 축인 부담의 사전 인지, 절차적 기반, 편익의 조건부 실현은 입지 협의

에서 세 가지 정책 원칙으로 전환된다. 

첫째, 부담의 사전 인지는 수용능력이 편익 논의보다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수

전용량, 접속 지점, 보강계획, 용수원, 냉각방식, 비상전원, 생활환경 영향이 제시되지 않으면 

투자 규모나 재생에너지 잠재력만으로 지역상생을 판단하기 어렵다. 데이터센터의 부담은 입

지와 공사 단계에서 바로 발생하지만, 폐열 활용이나 지역산업 연계 같은 편익은 협약과 운영 

조건이 갖추어진 뒤에야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절차적 기반은 정보공개, 주민협의, 협약, 성과공시가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원칙

이다. 영향권과 편익권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방정부는 부지, 전력망·변전설비, 용

수 취수·방류, 폐열·관로, 공사·교통 영향권을 구분하고 대표성, 협약 이행, 분쟁 처리, 성과공

시 절차를 사전에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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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편익의 조건부 실현은 잠재편익이 실제 수요처와 이용권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원

칙이다. 폐열은 회수온도, 공급거리, 계절별 수요, 배관 투자, 운영책임이 맞을 때 자원순환 

편익이 되며, AX 연계도 지역기업·대학·연구기관의 컴퓨팅 접근권, 공동 실증 조건, 보안 기

준, 비용 분담, 이용시간이 협약으로 구체화될 때 지역산업 편익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정책도구의 구성과 법정절차와의 관계

정책도구는 위의 세 원칙을 실행 단위로 옮기는 장치이다. 수용능력 확인은 사전검토표와 

관계기관 협의로, 권역 누적관리는 권역 영향지도로, 조건부 편익은 설계·운영협약과 주민협

약으로, 운영 단계 확인은 성과공시로 연결된다. 이때 지방정부는 법정자료, 인허가 협의자

료, 투자협약 조건, 주민협약 조건, 자율공시, 권고 항목을 구분해야 한다. 이 구분이 분명해

야 법적 요구와 협약상 요구가 혼동되지 않고, 사업자도 자료 제출·협약 이행·공시 범위를 예

측할 수 있다. 즉, 정책도구의 역할은 사업을 막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지자체·주민이 같은 

자료를 놓고 협의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표 7> 지역상생형 AI 데이터센터 정책도구별 실행 기준

정책 산출물 구속력 유형과 한계 최소 확인자료·주체 활용 방식

사전검토표
법정·협의자료 기반.

비법정 항목은 협약·투자조건으로 보완

수전, 냉각, 용수, 비상전원, 생활환경 / 

사업자·지자체

접수 단계 완비성 

확인

권역 영향지도
조례·계획·행정협의 기반.

강제력은 인허가·협약 연동 시 강화

전력망, 용수원, 폐열 수요처, 

민감지역, 기존·예정 사업 / 광역·기초

누적부담·시·군 

조정

설계·운영협약
투자협약·사업자 약정 기반. 

제3자 주민 권리에는 한계

폐열 회수온도, 배관거리, 재이용수, 

컴퓨팅 접근권, 비용 분담 / 

지자체·사업자

편익 실행조건 

명시

주민협약
자율협약 성격. 보조금·투자협약·공시와 

연동 시 이행력 강화

영향권, 대표성, 편익 배분, 위반 조치, 

재협상 절차 / 주민·지자체·사업자

수용성·분배 

정당성 확보

성과공시표
자율공시 또는 협약상 의무. 영업비밀과 

검증 필요 조정

PUE, WUE, 폐열 활용, 민원, 협약 

이행 / 사업자

운영 단계 이행 

점검

주: 각 정책도구의 구속력은 일반적 구분이며, 실제 적용 가능성은 관계 법령, 인허가 조건, 투자협약 문구, 보조금·인센티브 조건, 

주민협약의 당사자 구성, 성과공시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료: 국내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AIDC 특별법 공식 설명, EU Regulation 2024/1364, 독일 EnEfG, 싱가포르 Green Data 

Centre Roadmap의 정책 항목을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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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의 목적은 규제 항목을 늘리는 데 있지 않고, 입지 협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

다. 지방정부·사업자·주민이 같은 항목과 지표를 기준으로 자료 제출, 협약 이행, 운영성과를 

확인할 때 갈등 비용은 줄어든다. 다만 <표 7>의 정책도구는 모두 같은 법적 강제력을 갖는 것

은 아니다. 어떤 항목은 법정자료로 요구할 수 있고, 어떤 항목은 투자협약이나 보조금 조건, 

주민협약, 자율공시와 연결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조례는 일반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데 

적합하지만 상위 법령과 비례성의 한계를 넘기 어렵고, 인허가 부관은 법적 근거와 사업 관련

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신중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법정 절차와 지역 검증은 대체 관계가 아니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대규모 전기사용시설의 

계통 영향을 다루는 제도이고, 환경영향평가는 자연환경·생활환경 영향과 주민의견 수렴을 

다룬다. 2026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인허가 일괄처리와 타임아웃제, 비수도권 일정 규모 이하 AIDC의 전력계통영향평

가 면제, 시설 특례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 신속화나 일부 평가 면제 가능성이 지

방정부의 지역 검증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의 초점은 인허가의 속도와 지역상생의 

검증을 구분하고, 면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냉각·용수·폐열·주민협약·성과공시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지역 검증은 법정 절차를 임의로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정자료와 

협의자료, 협약자료, 권고·공시자료의 성격을 구분해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주

민협약도 그 자체만으로 모든 주민에게 직접 계약상 권리를 부여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

에, 영향권·대표성·편익배분·재협상 절차를 투자협약, 보조금·인센티브 조건, 성과공시 체계

와 연동할 때 이행력이 커진다. 이 절차는 도 종합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산업단지계획, 환

경영향평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과도 정합되어야 하며, 행정구역을 넘는 계통권역이나 

광역 생활권에서는 광역-기초 공동협의와 권역 단위 자료공개 원칙을 함께 둘 필요가 있다.

3. 협약 설계와 편익 귀착

주민협약에서 핵심은 대표성과 집행조건이다. 에너지 인프라 갈등 사례가 보여주듯, 입지 

갈등의 핵심은 시설의 존재 자체뿐 아니라 영향권 설정, 정보공개, 보상 대상의 대표성에도 

있다. 데이터센터 주민협약도 같은 교훈 위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주민협약은 설명회 개최만

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영향권과 편익권을 구분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영향권은 부지 인

근, 전력망·변전설비 주변, 용수 취수·방류, 폐열·관로, 공사·교통으로 나누고, 대표성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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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대표뿐 아니라 영향권 대표, 산업·농어업·청년·취약계층 이해관계자를 포함해 설계해야 

한다. 참여 수준은 정보공개, 협의, 공동 점검, 분쟁 조정으로 이어져야 하며, 협약 위반 시 조

치와 증설·운영 변경 시 재협상 절차도 투자협약·보조금 조건·성과공시와 연결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Community Benefit Agreement(CBA)는 지역편익과 사업자 의무를 계약으

로 명문화하는 방식이다.3) 국내에서 유사한 주민협약을 활용하려면 구속력의 통로와 한계를 

함께 밝혀야 한다. 조례는 일반적 기준을 두는 데 적합하지만 상위 법령과 비례성을 넘기 어

렵고, 보조금·인센티브 조건은 지원과 환수의 예측 가능성이 있을 때 강하며, 투자협약은 사

업자의 자율 동의를 전제로 할 때 유연하게 작동한다. 다만 이 수단들은 개별 주민에게 직접 

계약상 권리를 부여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협약은 인허가, 투자협약, 재정지원, 성과

공시와 연동될 때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는 대표성, 정보공개, 이행점검 절차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센터 주민협약은 발전수익 배분보다 전력·용수·소음·비상전원·운영공시의 이

행 확인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별도 설계가 필요하다. 즉, 데이터센터 주민협약은 “수익을 나

누는 협약”만이 아니라 “부담을 확인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협약”이어야 한다.

편익 귀착은 총액보다 누가 어떤 권리를 갖는가의 문제이다. 세수와 고용은 광역·기초 재정

과 노동시장에, 지역상생기금은 영향권 주민과 시·군 사업에, GPU 바우처·공동 실증 쿼터는 

지역기업·대학·연구기관에, 폐열·재이용수는 실제 수요처에 귀속된다. 특히 데이터센터 세수

는 총투자액이 아니라 토지·건축물 및 지방세상 과세 대상이 되는 시설의 과세표준, 취득 형

태, 감면·보조금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서버·GPU 장비를 포함한 총투자액을 곧바로 지방세

수로 환산해서는 안 되며, 운영 단계의 직접고용도 건설 단계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세수와 고용의 총액을 유치 명분으로 삼기보다, 감면·지원을 차감한 순 재정효과와 지역 주체

에게 귀착되는 간접효과를 함께 따져야 한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협상 조건도 달라진다.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는 표준화된 운영모델과 

글로벌 데이터 처리체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 지역협약의 자율도가 제한될 수 있고, 국

내·공공주도 사업자는 정책 연계와 협의의 유연성이 크지만 자본·기술·운영위험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컴퓨팅 접근권, 폐열 활용, 데이터 보안, 주민협약은 사업자 유형별 조건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3) 본 연구는 CBA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뜻이 아니라, 데이터센터 주민협약에서 대표성, 편익 배분, 이행 점검, 재협상 조건

을 명시해야 한다는 참고 개념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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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주체도 구분해야 한다. 광역지자체는 권역 영향지도 작성·갱신, 시·군 간 누적 부담 조

정, 자료공개 범위 관리를 맡고, 기초지자체는 생활권 영향, 주민 대표성, 민원 조사, 사업별 

협약 이행을 점검한다. 도-시·군-사업자-주민의 4자 협의체는 유치 경쟁과 부담 전가를 줄이

는 최소 거버넌스 장치가 될 수 있다. 증설, 냉각방식 변경, 전력 사용량 확대, 주민협약 위반

은 재협상 조건으로 사전에 명시해야 한다.

4. 전남의 추진과제

전남 사례는 위의 정책 원칙을 지역 수준에서 적용한 검토 사례이다. 해상풍력, 산업단지, 

항만, 에너지 신산업 기반은 후보 조건이 될 수 있지만, 데이터센터 수용능력이나 지역편익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전남이 우선 준비해야 할 자료는 세 묶음이다. 첫째, 권역별 수전·

용수 자료이다. 여기에는 접속점, 보강 시점, 용수원, 냉각방식, 비상전원, 생활권 영향이 포

함되어야 한다. 둘째, 폐열 수요처 후보지도이다. 산단, 항만, 공공시설, 농수산 시설이 실제 

열수요처가 되려면 회수온도, 공급거리, 계절성, 배관 투자, 운영책임이 함께 확인되어야 한

다. 셋째, 지역산업 컴퓨팅 접근권 협약 초안이다. GPU 바우처, 공동 실증, 지역 대학·기업 우

선 사용 시간, 보안 조건, 비용 분담, 재원 조달 방식을 협약 단계에서 구체화해야 한다.

AX 연계는 공정 전환 관점과도 연결될 필요가 있다. 전남의 화학·철강·조선·에너지·농수산

업은 AI 활용과 함께 직무 재배치, 청년 IT 직무 진입, 기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필요로 한

다. 따라서 데이터센터 편익은 단순 설비 유치가 아니라 지역 노동시장과 산업 전환을 지원하

는 조건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지역기업이 연산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지, 지역대학과 연구기

관이 실증에 참여할 수 있는지, 기존 산업 노동자가 AI 전환 과정에서 교육·재배치 기회를 얻

을 수 있는지가 지역상생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전남의 과제는 유치 가능성을 먼저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능력, 순환성, 지역귀착성, 

절차·분배 정당성, 공간적 누적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협약 체계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다. 이 체계가 갖추어질 때 해상풍력·산단·항만·에너지 신산업 기반은 비로소 지역상생의 후

보 조건에서 검증 가능한 편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 따라서 전남의 AI 데이터센터 정책은 유

치 경쟁의 논리보다 검증 가능한 지역상생의 절차를 앞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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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검증 가능한 지역상생을 위하여

AI는 클라우드에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떠받치는 데이터센터는 특정 변전소

와 수원지, 특정 생활권 위에 놓인다. 본 연구는 이 사실에서 출발하여 AI 데이터센터의 지역

상생을 시설 유치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조건의 충족으로 정의하였다. 지역상생은 전력·냉각·

용수·생활환경 부담이 입지 전에 공개되고, 폐열·재이용수·연산자원이 실제 수요처와 이용

권, 비용 분담, 운영책임으로 연결되며, 주민협약과 성과공시를 통해 이행 여부가 확인될 때 

성립한다.

정책연구로서 본 연구의 기여는 네 가지이다. 첫째, 부담은 입지 초기부터 발생하지만 편익

은 조건부로 실현된다는 시간적 분리를 명확히 하였다. 둘째, AIDC 특별법의 인허가 신속화

가 지방정부의 지역 검증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셋째, 확인 가능한 후보 

기반, 조건부 가능성, 자료 공백이라는 판단 범주를 통해 공개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

항과 추가 자료가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였다. 넷째, 법정자료·협의자료·투자협약·주민협약·

자율공시를 구분해 정책도구의 구속력 차이를 제시하였다.

전남 입지 여건 검토는 후보 기반과 최종 판단 근거를 구분해야 함을 확인시킨다. 해상풍력·

산단·항만·에너지 신산업 기반은 지역상생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데이터센터 

수용능력이나 지역편익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수전 가능 시점, 냉각·용수 조건, 폐열 수요처, 

지역기업 접근권, 주민협약, 권역 조정이 함께 제시될 때 후보 조건은 지역편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사전검토표, 권역 영향지도, 설계·운영협약, 주민협약, 성과공시

를 하나의 절차로 연결하는 데 있다. 데이터센터 입지정책의 핵심은 더 많은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감당할 부담과 지역에 남을 편익을 같은 자료와 협약 체계 안에서 판단

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이는 인허가를 늦추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입지 협의의 예측 가능성

과 주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건이다.

본 연구는 정량 계통모형, 폐열 수요 실측, 주민·기업 인터뷰에 기반한 최종 판정이 아니라 

공개자료 수준의 입지 여건 검토이다. 후속 연구는 사업별 계통 자료 검증, 냉각방식별 자원 

부하 실측, 폐열 수요처 공간 분석, 지역기업·주민 현장 조사, 법제·재정 설계를 통해 본 연구

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그럼에도 본 연구의 결론은 분명하다. AI의 연산이 어디에서 

일어나든, 그 부담과 편익이 놓이는 곳은 결국 특정한 지역이며, 지역상생은 유치 이후의 기

대가 아니라 입지 이전에 검증되어야 할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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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석유화학산업의 AX 전환과
기술 현황

안진주 • 한국화학연구원 화학공정솔루션연구센터장
여주미 • 한국화학연구원 탄소중립전략센터 선임연구원

Ⅰ. 서론

1.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은 자동차, 조선과 더불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핵심 기간산업으

로, 국내 제조업 수출의 7.2%(4위, ’23년 기준)를 담당하는 중추적인 산업이다. 그런데 이를 

둘러싼 대외적 환경이 심상치 않다. 단순한 경기 순환적 침체를 넘어, 글로벌 공급과잉과 불

안정한 세계정세, 원가 경쟁력 약화가 맞물린 전례 없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자료: 한국화학연구원 자체 분석(’26), 하나금융경영연구소(’23. 10.) “2024 일반산업 전망”

[그림 1] 국내 NCC 가동률 및 석유화학 수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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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위협 요인은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의 생산설비 내재화이다. 중국은 2020년부터 

에틸렌 생산능력을 공격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에틸렌 생산국으

로 부상했으며, 2025년 기준 중국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약 5,500만 톤으로 예상 수요 4,800

만 톤을 크게 초과하는 공급과잉 상태이다. 이는 전체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중국 수

출 시장이 사실상 소멸 수순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더해 중동 산유국들은 원유에서 

직접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COTC(Crude Oil To Chemical) 통합 공정을 도입하며 대

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과잉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동의 에틸

렌 생산 손익분기점은 한국의 약 1/3 수준인 톤당 100달러 이하로 추정된다.

      

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23. 11.) “산업 전망 Deep Report”, 한경닷컴(’24. 6.) “원유만 팔던 산유국의 역습”

[그림 2] 중국 에틸렌 생산능력 및 자급률 추이와 중동 석유화학 대형 프로젝트

반면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은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NCC(나프타 분해 시설) 방식에 의존하

고 있어, 다양한 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유가 변동에 매우 민

감하며 상대적으로 제조 원가가 높아 가격 경쟁력에서 열위에 놓여 있다. 2026년부터 2030

년에 걸쳐 중국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대규모 증설이 예정되어 있어, 에틸렌·프로필렌 등 주

요 석유화학 제품의 설비 가동률은 2027~28년까지 낮게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이미 재무 수치로 현실화되고 있다. 2025년 국내 주요 석유화학 6개

사(롯데케미칼, LG화학 석유화학 부문, SK이노베이션 화학사업 부문,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

문, 에쓰오일 석유화학 부문, 금호석유화학)의 합산 영업손실은 1조 6,502억 원에 달하며, 이

는 전년도 합산 손실액 6,144억 원에서 1조 원 넘게 적자 폭이 확대된 것이다.



특집주제  •  AI 전환(AX) 국가전략의 지역 구현: 전남·광주의 산업·사회 AX 생태계 구축 방안

44  •  전남정책연구 제10호

2. 석유화학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의 필요성

이러한 사면초가의 위기를 타개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생존 전략

으로 인공지능 전환(AI Transformation, AX)이 전 세계 화학산업의 새로운 경쟁 패러다임

으로 부상하고 있다. 맥킨지(McKinsey)는 화학기업이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ML) 

등 고급 분석 기법을 제조 공정에 도입할 경우 EBITDA1) 마진을 최대 5~10%p 개선할 수 있

다고 분석하였으며, 최근 연구에서는 AI에 투자하는 화학기업이 매출 3~15%, 영업 ROI 

10~20%의 성과 향상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 Valerio Dilda et al(2018), McKinsey on Chemicals. 

[그림 3] Value-maximization model을 활용한 공장 EBIT2) 55% 확대 예시

ML 기반 반응 조건 최적화와 에너지 관리 기술이 기존 규칙 기반 제어 대비 수율 향상 및 원

가 절감에서 현저한 성능 개선을 이끌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중동·미국의 저

원가 생산 방식과의 경쟁에서 국내 산업이 원가 격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되는 상황

이다.

1)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차감 전 이익

2) EBIT(영업이익,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es): 이자 및 세금 차감 전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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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의 최적화와 더불어 탄소중립에 대한 돌파 기술로도 AX가 제시되고 있다. 화

학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를 차지하는 탄소 다배출 산업으로, 탄소 비용이 

제품 경쟁력에 직접 반영되는 시대에 대비가 필요하다. 전 과정 평가(LCA), 기술경제성 분석

(TEA), ML을 통합하는 다중 스케일 AI 분석 프레임워크가 전기화,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바이오 기반 원료 전환 등 탈탄소화 신공정의 경제성 평가와 경로 설계를 수행

하며, 빅데이터·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ML으로 구성된 스마트 시스템 엔지

니어링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견인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

망한다.

자료: Yao et al.(2024), Review of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15, 139–161.

[그림 4] 화학산업의 탈탄소화 기술 및 전략을 위한 모델링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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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화학산업의 AX 도입 현황

1. 글로벌 선도 화학사의 AX 도입 사례

석유화학산업은 대규모 연속공정 기반의 장치산업으로, 온도, 압력, 유량, 조성, 촉매 및 분

리막과 같은 내구성 소비재 등 수많은 공정 변수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이 때문에 작은 

운전 조건 변화도 생산 수율, 제품 품질, 에너지 소비,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글

로벌 선도기업들은 이러한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 AI 기반 공정 최적화 기술을 적극 도입하

고 있다. BASF, ExxonMobil, SABIC 등은 AI와 데이터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 운영 최적화, 탄소배출 저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반

자율 운영 체계 구축을 확대하고 있다.

독일의 BASF는 지멘스(Siemens)와 협력하여 독일 내 화학 플랜트 전반에 AI 강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DT)을 구축하고 있다. 반응기, 증류탑, 저장 탱크 등 핵심 공정의 디지털 

복제본을 실시간 센서 데이터와 연동하여 공정 파라미터를 최적화하고, 설비 이상을 사전에 

탐지하며,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BASF는 2024년 한 해에

만 1,000건 이상의 신규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이 중 23%가 디지털화·AI 분야에 집중되는 

등 AX에 대한 투자를 가속하고 있다.

자료: Tech-Clarity, Inc(2025), 지멘스, 산업용 AI 가속화.

[그림 5] 엔지니어, 운영자, 기술자, 감독자를 포함한 공장 사용자에게 지원되는 Copilot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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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Shell은 C3.ai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 세계 상류·하류·통합 가스 자산에 걸쳐 1

만여 개 설비를 AI로 모니터링하는 예지 정비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은 주당 200억 

건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하루 1,500만 건 이상의 예지보전을 생성하며, 비계획 다운타임을 

약 20% 줄이고 유지보수 비용을 15%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우 케미칼(Dow Chemical)은 AI 기반 DT를 활용해 설비 성능을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하고, 에너지 소비 절감 및 원자재 사용 최적화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AI 알고리즘을 R&D에 

접목하여 신소재 발견과 기존 제품 개선 속도를 높이고 있다.

공정 자율 제어 분야에서도 기념비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 일본의 요코가와 전기와 JSR 

코퍼레이션은 강화학습 기반 AI(FKDPP 알고리즘)를 적용하여 2022년 1월~2월 화학공장 

증류탑을 35일 연속 무인 자율 운전하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하였다. 이후 2023년 3월에는 

JSR의 고무 사업 부문을 인수한 ENEOS Materials의 화학 플랜트에서 동일 AI가 약 1년간 

운전되며 세계 최초로 강화학습 AI의 정식 현장 채택 사례가 탄생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의 SABIC은 빅데이터와 AI를 결합한 공정 최적화 및 에너지 관리 고도화를 

추진 중이며, 미국의 Chevron Phillips Chemical은 분자 운동학 기반 현상론적 모델과 ML

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개발하여 에틸렌 크래킹 공정의 수율 예측 정확도와 운전 최적

화를 고도화하고 있다.

자료: Mane et al.(2024), Dig Twins and Appl. 118–130.

[그림 6] 디지털 트윈(DT)의 유형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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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글로벌 선도 화학기업들은 이미 AX를 개별 기술 실험 단계에서 전사적 운영 전략으

로 격상시키고 있다. 맥킨지(2024)는 화학산업이 전 산업 평균(23%) 대비 생성 AI 노출도가 

14%에 그치는 ‘신중한 도입자(cautious adopter)’임을 지적하며, 이를 선제적으로 극복하

는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국내 석유화학산업도 이러한 글로벌 흐

름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AX 전환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2. 국내 화학사의 AX 도입 사례

글로벌 선도기업들이 자율 제조와 공정 최적화를 고도화하고 있는 반면, 국내 석유화학산

업의 AX 전환은 아직 일부 선도기업과 정부 실증사업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초기 단계에 있

다. 일부 대기업은 생성형 AI 모델 적용, AI 자율제조 플랫폼 구축 등 고도화된 AX를 추진하

고 있으나, 많은 기업에서 공정 데이터 인프라 부족과 전문인력 부재로 인해 AI 기반 공정 최

적화·예지 정비 단계로의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1) 대기업 중심의 선도적 AX 도입

국내 주요 석유화학 대기업들은 구조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AI 전환에 자원을 집중 투입

하고 있다. LG화학은 제조 공정부터 법무·재무까지 사업 전 영역에 걸친 전사적 AX를 추진 

중이다. 여수공장에서는 딥러닝 기반 영상 분석 기술을 적용한 ‘플레어 스택(Flare Stack)’ 

공정 이상 감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 운전원의 수동 대응을 AI 기반 자동 감지 및 제어 체

계로 전환했으며, DT와 공정 센서 데이터를 연동한 실시간 품질관리도 운영 중이다. 특히 

LG AI연구원이 독자 개발한 생성형 AI 모델 ‘엑사원(EXAONE)’을 공장의 석유화학 원재료 

공급 스케줄링 자동화에 적용한 결과, 현장 적용률 100%에 한계이익 4% 향상을 달성하여 연

간 100억 원 이상의 이익 효과를 거두었다. 비제조 영역에서는 AI 계약 검토 솔루션 도입으로 

법무 검토 시간을 최대 30% 단축했으며, 환율·탄소배출권·납사 가격 예측 모델도 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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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경 코리아마켓(2025), 임우형 LG AI연구원장 "LG화학 공장, AI 적용해 100억 이득", [KIW 2025]

[그림 7] LG AI연구원 독자 개발 AI 모델 ‘엑사원(EXAONE)’ 소개

롯데케미칼은 화학 공정과 제품 개발 영역에서 AI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제품 물성 

개선, 촉매 특성 예측, 시뮬레이션 기반 반응기 설계, 예측 설비 유지보수, 최적 소재 조합 탐

색 등 공정·R&D·품질 데이터를 활용한 AI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 업무 자동화가 

아니라, 축적된 실험·생산 데이터를 바탕으로 반응 조건, 제품 성능, 설비 상태를 예측하고 공

정 운영의 의사결정을 고도화하는 방향의 AX 전환으로 볼 수 있다.

GS칼텍스는 국내 석유화학 분야 AX 선도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2024년 9월 산

업통상자원부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국책과제에 정유·석유화학 분과 앵커기업으로 선

정되어 ‘AI 자율제조 플랫폼’을 2028년까지 구축한다. 

2) 중소·중견기업의 AX 현황 및 한계

중소·중견 화학기업의 AX는 대기업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화학공정 AX는 단순한 

사무 자동화가 아니라 공정 데이터 수집과 표준화, 설비 이력 관리, 센서·제어시스템 연계, 공

정 모델링, AI 최적화 모델 구축이 함께 요구된다. 연속 운전 공정에서는 다수의 공정 변수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고 안전·환경 데이터까지 함께 관리해야 하므로, 일반 제조공정보다 

데이터 표준화와 AI 모델 적용의 난도가 높다. 국내 중소·중견 화학기업에서도 AX 전환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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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사례는 대형 석유화학 공정의 자율제어보다는 

품질관리, 배합·조색 최적화, 생산관리, 설비 모니터링 등 특정 단위 업무나 공정의 지능화에 

집중되어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스마트공장 구

축 중소기업의 AI 도입에 대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AI 도입의 주요 장벽은 초기 비용 부담

(44.2%)과 전문인력 부족(20.5%)으로 나타났다. AI 고도화를 위한 투자 의향 금액도 1억 원 

이하가 68.9%로 가장 많아, 중소기업 현장에서 비용과 인력 문제가 AI 도입의 핵심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위: %, 복수 응답)

자료: 중소기업중앙회(2025), 「스마트공장 구축 中企 AI도입 의견조사」 결과 발표.

[그림 8] AI 기술 도입에 가장 큰 어려움

스마트공장 구축 경험이 있는 기업이라도 AI 기반 공정 최적화나 예측 유지보수 단계로 고

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PLC·DCS·MES 등 현장 시스템과 AI 분석 플랫폼을 연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데이터 형식의 불일치, 설비·품질·에너지 데이터의 분산 관리, 레거시 설비와 신

규 AI 시스템 간 통합 문제가 추가적인 장벽으로 작용한다. 특히 지역 중소 석유화학 기업은 

공정 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 체계가 기업별로 상이하고 전문인력과 투자 여력이 제한적이

어서, DT나 실시간 공정 최적화 AI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중소벤처기

업부의 스마트제조혁신 실태조사에서도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스마트공장 고도화 수준이 낮

고 AI·DT 적용 비율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구조적 격차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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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남 석유화학산업 분석

1. 여수국가산단의 현황 및 AX 전환의 필요성

전라남도 여수국가산업단지는 1967년 착공 이래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최

대 규모의 석유화학 단지로, 단일 규모 기준 세계 1위 수준이다. 2025년 기준 총 316개(대기

업 25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국내 에틸렌 생산량의 53%(626만 톤), 석유화학 전 분야 생

산능력의 46~49%를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거점이다.

그러나 이 산단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가동률은 2021년 96%를 정점으로 지속 하

락하여 한때 50~60%까지 떨어지다 2026년 5월 기준 70~80%로 상승하였으나, 업계 손익

분기점인 85%를 하회하는 흐름이 4년째 지속되고 있다. 생산액은 2022년 99조 4,000억 원

에서 2024년 87조 8,000억 원으로 11.7% 감소했으며, 수출액 역시 15.9% 줄었다. 대기업 

플랜트 정비 발주액은 2022년 대비 44.4% 급감했고 고용 인력은 2025년 2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줄었다. 이러한 수치들은 중동·미국의 저원가 생산 방식과 중국의 자급률 

상승이 맞물린 결과다.

이러한 구조적 열위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AX가 제시되고 있다. 다만 여수산단 내 기

업들의 AX 성숙도는 기업 규모와 투자 여력에 따라 차이가 크고, 일부 대기업은 AI 기반 공정 

최적화와 자율제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소·중견기업은 데이터 인프라, 전문인

력, 시스템 연계 역량의 한계로 고도화된 AI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불어 EU의 탄소국

경조정제도(CBAM)가 향후 석유화학제품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온실가스를 실시

간으로 계측·최적화하는 AI 기반 공정 관리 체계의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수출 지속의 

필수 조건이 된다.

2. 현행 지자체 정책 및 국비 사업

정부와 전남도·여수시는 단기 위기 완충과 함께 AX 기반의 중장기 산업 전환을 병행하는 

정책 포트폴리오를 가동하고 있다. 금융·고용 분야의 단기 지원은 위기의 충격을 흡수하는 안

전망으로 기능하며, AX·탄소중립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장기 사업들로 미래 기반을 다진다.

2025년 5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8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라 긴급경영

안정자금·정책금융 만기연장·우대보증·이차보전·고용유지지원금 등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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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인 안전망이 가동됐다. 2025년 473억 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7,102억 원 규

모의 지원이 단계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2025년 12월에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2026.4 시행령 공포)하면서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인

허가 간소화·과세이연·세제 지원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수산단 주요 4개사(LG화

학·GS칼텍스·여천NCC·롯데케미칼)는 에틸렌 생산능력 최소 257만 톤 감축을 골자로 한 사

업 재편안을 제출하고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표 1> 국내 산단별 NCC 구조조정 시나리오

산단 세부 구조조정 이행 내용 감축 규모 및 전환 방향

대산

(1호 승인)

•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 분할 후 HD현대

케미칼과 합병 진행 중

• 지분 구조 각 50% 보유의 통합법인 형태

• 최대 110만 톤 감축 계획 이행 중

여수

(최종안 제출)

• 여천NCC 2·3공장 폐쇄 정부 승인 심사 

진행 중

• 여천NCC 1공장과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간의 통합법인 설립 추진 중 

• LG화학 여수 1공장 폐쇄 및 GS칼텍스와의 

합작법인(JV) 시나리오 논의 중

• 여수산단 전체 최소 257만 톤 감산 이행 

(단일 산단 국내 최대 규모)

• 여천NCC 2·3공장 합산 138만 톤 이상 감축 

(228만 톤 → 90만 톤 수준)

• 의료용 LDPE, 자동차·전선용 POE 등 고부가 중심 

체질 전환

울산

(심의 중)    

• SK지오센트릭 NCC 폐쇄 방안 유력

• 3社 간 감축 분담 방식 이견 지속

• SK지오센트릭 66만 톤 폐쇄 검토(울산 총 174만 톤 중)

•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에틸렌 180만 톤) 완공 변수 

존재

자료: 연합뉴스, 서울경제, 매일경제 등(2025)

이러한 단기 지원과 구조 재편은 산단의 체력을 회복시키는 필요조건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산단 경쟁력 확보를 위한 AX 전환 사업들이 진행된다.

① GS칼텍스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2024~2028)

GS칼텍스는 2024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국책과제에 선정되

어, 석유화학산업 분과 앵커기업으로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부산대·경희대·한양대·전라남

도·여수시와 함께 총사업비 201억 원(국비 85억) 규모의 ‘AI 자율제조 플랫폼’ 구축에 착수

했다. 총 4년 동안 2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에서는 AI가 개별 공정을 지능적으로 조정하고, 

2단계에서는 모든 공정을 연결해 공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완전 자율 운전을 목표로 여수공장

에서 실증 및 고도화 작업을 진행한다. 2028년까지 DT 기반의 스마트 콤플렉스(AI 팩토리)

를 구현하는 것이 최종 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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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S칼텍스 미디어허브(2025) 

[그림 9] GS칼텍스 AI 적용 현황 및 추진 계획

GS칼텍스를 비롯한 프로젝트 참여 기관들은 이 AI 자율제조 국책과제가 여수국가산업단

지 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석유화학산

업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AI 기반의 공정 최적화는 생산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성 

개선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기업들의 DX를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AX 실증산단 구축사업(2025~2028)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추경 사업으로 전국 스마트그린산단 21개소 중 10개소를 선정

해 각 140억 원씩 총 1,400억 원을 2028년까지 지원하는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경기 반월시화·경남 창원·울산 미포·부산 명지녹산 등과 함께 전남 여수산단이 10개 

선정 산단 중 하나로 포함됐으며, 여수는 정유·석화 공정·설비·안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석

유화학 특화 AI 모듈 개발에 집중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체 AI 투자가 어려운 지역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 접근성을 높이고 AX 생태계 저변 확대에 직접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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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AX 실증 산단 구축사업 개요

AX 실증 산단 구축사업 개요

목적 • AI 도입해 지역 산단 생산성 혁신 및 입주기업 신사업 기회 창출

내용 • 산단별 전략특화업종 대상 AX 솔루션 도입 실증, 입주기업 AX 지원인프라 구축

선정산단 • 반월시화, 창원, 명지녹산, 울산미포, 천안, 군산, 광주첨단, 여수, 대불, 강원후평 등

AX 실증 산단 구축사업 주요 지역별 사업계획

여수, 울산 미포 • 석유화학 데이터 활용 AI 모델 공유 통한 AX 실증산단

경기 반월시화 • 중기 소재부품뿌리산업 특화 AX 혁신허브 육성

부산 명지녹산 • 조선기자재 특화 AX 실증산단 구축

충남 천안 • 디스플레이 특화 AX 융복합 선도공장 등 SaaS형 제조 AI 서비스 개발

강원 후평 • 바이오의약소재 특화 AI+IoT 기반 선도공장 구축

경남 창원, 광주 첨단 • 대기업 AX 선도공장 벤치마킹 → 1·2차 협력사 복제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도입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2025)

이처럼 현재 여수산단에 적용 중인 정책 지원은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AI 자율제조 플

랫폼 구축 → 공용 AX 인프라 확산으로 연결되어 있다. 여수산단이 단순한 위기 극복을 넘

어 지능형 저탄소 산단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토대가 마련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정

책 기반 위에서 실질적인 기술 전환을 이끌어낼 AX 기술 개발도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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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석유화학 공정 고도화를 위한 AX 기술 제안

1. 글로벌 석유화학산업의 AX 기술 동향

글로벌 석유화학산업은 생산성 향상과 탄소중립 대응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AX와 DX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거의 자동화가 설비 제어와 데이터 수집 중심이었

다면, 최근의 AX는 AI, ML, DT, 산업용 사물인터넷(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IIoT),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통합하여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

능형 생산 체계 구축으로 발전하고 있다.

ML 기반 예측 분석 기술은 석유화학 플랜트 운영 혁신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

에는 숙련된 엔지니어의 경험과 규칙 기반 운전 방식에 의존하였으나, 최근에는 AI가 대량의 

공정 데이터를 학습하여 이상 상황을 조기에 감지하고 최적 대응 방안을 제안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예지 정비(Predictive Maintenance, PdM) 기술이다. 압축

기, 펌프, 열교환기, 회전기기 등 주요 설비에서 발생하는 진동, 온도, 압력 데이터를 AI가 실

시간 분석하여 고장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돌발 정지(shutdown)를 최소화하고 유

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설비 가동률의 향상뿐만 아니라 플랜트 안전성 확보 측

면에서도 중요한 기술로 평가된다.

또한 DT 기술 역시 글로벌 석유화학산업의 핵심 AX 플랫폼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DT

는 실제 공장과 동일한 가상 공정을 디지털 공간에 구현하여 공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기술로 지멘스, Honeywell, AspenTech 등 글로벌 산업 소프트

웨어 기업들은 공정산업용 DT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운전 조건 변경, 원료 조

성 변화, 생산량 증대, 에너지 사용 최적화 등의 영향을 실제 설비 적용 전에 가상 환경에서 검

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소프트 센싱(Soft-sensing), what-if 분석, 제약조건 기반 최적화 

등 고도화 기능이 결합되면서 공정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향상시킨다. 이러한 기술

은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 규제 대응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높다.

IIoT와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AX 확산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기존 석

유화학 공장은 공정·설비·환경·안전 데이터가 개별 시스템에 분산되어 관리되는 경우가 많

았으나, 최근에는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AI 분석과 연계하는 스마트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수천 개 이상의 센서와 IoT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Microsoft Azure, Amazon Web Services(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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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Cloud 등 클라우드 플랫폼과 연계하여 대규모 데이터의 저장, 연산, AI 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공정 자동화를 넘어 기업 전반의 운영 및 경영 의사결정을 데이

터 기반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생성형 AI(Generative AI) 기술도 화학산업 AX의 새로운 방향으로 주목받고 있다. 생성형 

AI는 방대한 기술 문서와 공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엔지니어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식 활용 효

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용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정 운영 매뉴얼 검색 및 질

의응답, 기술 보고서 작성 지원, 공정 이상 원인 분석 보조, 운전 조건 추천 등의 분야에서 활

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챗봇 기반 운영 지원 시스템은 현장 작업자와 엔지니어가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검색하고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생성형 AI의 

도입은 아직 초기 적용 단계이며, 데이터 품질 확보, 보안 문제, 해석 가능성, 물리 법칙과의 

정합성 확보 등이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탄소중립과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 강화 역시 AX 도입

을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들은 AI 기반 에너지 최적

화 시스템과 탄소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을 실시간 분석하

고 최적 운전 조건을 도출하고 있다. 또한 CCUS 공정 운영과 수소 기반 저탄소 공정, 바이오 

원료 기반 화학 공정에도 디지털 기술과 AI를 접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AX가 단

순한 생산성 향상 기술을 넘어 지속 가능한 화학산업 전환의 핵심 기반 기술로 인식되고 있음

을 보여준다.

자료: BASF Product Carbon Footprint 

[그림 10] BASF의 디지털 솔루션 기반 제품 탄소발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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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과거에는 대규모 설

비 투자와 생산능력이 핵심 경쟁 요소였다면, 최근에는 데이터 활용 역량과 AI 기반 운영 기

술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AI 기반 자율 및 반자율 운영 

기술과 DT 기반 실시간 최적화 기술이 결합되면서, 향후 석유화학산업은 최소 인력 기반의 

초지능형 생산 체계(Self-Optimizing Plant)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 한국화학연구원 화학공정 디지털 트윈 기술 개발

화학산업은 반응과 분리, 열 및 물질전달 등 복잡한 물리·화학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대

표적인 공정 제조(Process Manufacturing) 산업이다. 따라서 단순한 설비 자동화를 넘어, 

공정 내부 상태를 정밀하게 해석하고 예측하는 공정 특화형 AX 기술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

의 AX는 공정 데이터를 단순 수집·모니터링하는 수준을 넘어, 물리 기반 모델과 데이터 기반 

AI를 결합하여 공정 상태를 예측하고 최적 운전 조건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화학연구원 화학공정솔루션연구센터는 이러한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 제조 

특화형 DT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물리 모델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 기

반 접근법을 중심으로, 열역학 물성 예측, 전기화학적 막분리 공정 디지털 트윈, 촉매 반응 공

정 이상 감지 및 수명 예측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정 효율 향상과 에너지 절

감, 탄소 저감, 공정 안전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 화학 공정 열역학 물성 예측 기술

화학 공정에서 기-액 상평형(Vapor-Liquid Phase Equilibrium)은 증류·추출·흡수와 같

은 분리 공정 설계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열역학 물성이다. 특히 석유화학산업은 다성분 혼합

계 기반 공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분 간 복잡한 상호작용을 고려한 열역학 물성 해석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상평형을 비롯한 점도·열용량·열전달계수 등 다양한 열역학 물성의 예측 

정확도가 공정 설계 및 해석의 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기존의 실험 기반 물성 확보 방식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며, 그룹 기여법(Group 

Contribution Method)과 같은 범용 예측 방식은 분자 간 상호작용을 단순화하기 때문에 비

이상성이 큰 혼합계에서는 예측 오차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계산화학 기반 열역학 해석 모델과 인공지

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열역학 물성 예측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본 기술은 분자의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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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 특성을 나타내는 계산화학 데이터를 입력값으로 활용하고, 인공지능이 혼합물의 분자 

간 상호작용 특성을 반영하는 열역학 매개변수를 예측하는 구조를 가진다. 이를 통해 기존처

럼 반복적인 실험과 계산·최적화 과정을 최소화하면서도 다양한 혼합물의 기-액 상평형 거동

을 빠르게 예측할 수 있으며, 수소결합과 같이 비이상성이 큰 계에서도 높은 예측 성능을 확

보할 수 있다.

또한 본 기술은 증류·분리공정 설계 과정에서 실험 의존도가 높은 열역학 물성 확보 과정을 

효율화함으로써 신규 공정 개발과 공정 해석 과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향후에는 기-액 상

평형뿐 아니라 점도·열용량·열전달계수 등 다양한 열역학 물성 영역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2) 전기화학적 막분리 공정의 디지털 트윈 기술

분리 공정은 화학산업의 에너지 소비와 제품 품질을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공정이다. 그러

나 분리막과 같은 핵심 소비재는 운전 과정에서 서서히 열화·오염되며, 공정을 운영하는 동안 

직접적인 상태 계측이 어렵다. 이에 따라 기존 현장에서는 숙련자의 경험에 의존한 사후 대응

이나 주기적 유지보수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최근에는 실시간 데이터 기반으로 이상 징후를 

조기에 진단하고 최적 운전 조건을 제안하는 예측·진단형 운영 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화학연구원이 개발 중인 분리 공정은 기존의 열에너지 기반 분리 공정을 개선하는 

BMED(양극성막 전기투석, Bipolar Membrane Electrodialysis) 기반 전기화학적 막분리 

공정이다. BMED는 전기로 물을 분해함으로써 별도의 약품 없이 산과 염기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다. 열을 가하거나 중화제를 사용하는 기존 열 기반 공정보다 에너지 소비가 

낮고 부산물이 적어 친환경 공정 기술이다. 또한 BMED 공정은 운전 과정에서 다양한 데이터

가 지속적으로 생성되며, 핵심 소비재인 분리막의 성능 변화가 곧바로 전력 소비와 분리 성능 

변화로 직접 반영되어, 데이터의 변화로 소비재 상태를 읽어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데이

터 기반 AX 적용에 유리하다.

본 기술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는 물리 법칙 기반 모델과 데이터 학습 기반 

AI를 결합한 물리-데이터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 부족 영역에서도 예측 신

뢰도를 확보하면서 실제 공정 거동에 대한 적응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는 운전 데이터로 분

리막 오염·열화 등 성능 저하를 조기에 감지하는 이상 진단 기술이다. 셋째는 기능을 통합한 

DT 기반 가상공정 플랫폼이다. DT 플랫폼은 실제 공정을 가상 공간에 재현해 실시간 운전 

최적화와 분리막 수명 예측의 기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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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공정 상태를 데이터 기반으로 추정하고, 고장 이전 단계에

서 유지보수 시점을 예측하는 예지 정비가 가능해진다. 또한 실험실 규모부터 파일럿 규모까

지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설비 적용 전 가상 환경에서 다양한 운전 시나리오를 검증

함으로써 규모 격상 과정의 시행착오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 기술은 석유화학산업의 산·염기 회수 공정, CCU 공정 후단 정제, 바이오매스 전환액 분

리 등 에너지 소비가 큰 분리 공정 분야에 적용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산형 DT 모듈과 결합

될 경우 해외 고가 솔루션 의존도를 줄이고, 중소·중견기업의 DT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

다. 궁극적으로 전기화학적 막분리 공정의 AX는 에너지 절감과 탄소 저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그림 11] BMED-AX 분리공정 폐루프 지능형 운영 시스템 개략도

3) 촉매 반응 공정의 이상 감지 및 촉매 수명 예측 기술

촉매 반응 공정은 석유화학산업의 핵심 공정이지만, 발열 특성과 공정 변수 간의 비선형적 상

호작용으로 인해 운전 상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반응열이 제때 제거되지 못할 경

우 국부적인 고온점(hot spot)이 발생할 수 있으며, 촉매 비활성화로 인해 전환율과 선택도가 

저하될 수 있다. 이러한 이상은 공정 안전성과 경제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기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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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규칙 기반 제어 방식이나 운전자 경험 중심 운영 체계로는 여러 

변수가 동시에 미세하게 변하는 초기 이상이나 다중 변수가 결합된 복합 이상을 감지하기 어

렵다.

한국화학연구원은 물리 모델과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 기반 이상 

감지 및 촉매 수명 예측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물리 모델은 반응 속도식과 열물질수지 등 현

상학적 지배 방정식을 반영하여 데이터가 부족한 운전 영역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예측을 제

공한다. 다만 실제 반응기의 거동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반면 실제 공정에서

는 이상적인 모델로 설명되지 않는 복잡한 비선형 거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신경망 기반 

AI로 보정하여 순수 물리 모델 대비 일반화 성능을 유지하면서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정상 운전 데이터로 학습된 하이브리드 모델은 정상 상태의 공정 거동을 정밀하게 모사할 

수 있으며, 이상 상황 발생 시 정상 예측과 실제 데이터 간의 잔차(residual)가 증가하는 특성

을 이용해 이상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다. 또한 이 기술은 시간에 따른 공정 거동과 촉매 활성

도 저하를 정량적으로 모사하는 동적 시뮬레이션 모델로 확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촉매 재

생 또는 교체 시점을 예측하고, 원료 유량·반응 온도 등 운전 조건 변화를 통한 촉매 수명 연장 

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 

촉매 반응기는 반응열을 제거하는 열교환기, 원료를 공급하는 압축기, 펌프 등과 연계되어 

운전되므로, 촉매 자체의 이상 외에도 주변 설비의 성능 저하까지 함께 진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상용 공정 모사기는 압축기·펌프·열교환기 등 효율을 고정값으로 가정하는 경

우가 많지만, 재생에너지 연계와 부하 변동이 증가하는 미래 공정 환경에서는 설비가 설계 조

건을 벗어나 운전되는 경우가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한국화학연구원은 실제 설비의 

성능 곡선과 기계적 운전 한계를 결합한 통합 하이브리드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화학공학적 이상과 기계공학적 이상을 통합적으로 감지·예측하는 기술을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CO2 기반 메탄올 합성, Fischer–Tropsch 합성 등 다양한 촉매 반응 공정

에 적용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들 공정은 발열 특성이 크고 촉매 비활성화에 민감하며 원료 

조성 변동이 빈번하기 때문에, 정밀한 이상 감지와 촉매 수명 예측 기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수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전남 석유화학 집적단지는 대규모 연속공정

과 저탄소 실증 설비 구축 가능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본 기술의 실증과 산학연 협력 적용

을 위한 유망한 거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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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전라남도 AX 생태계 확산을 위한 제언

1. 산학연 거버넌스 및 얼라이언스 구축

성공적인 석유화학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은 개별 기업의 노력이나 단편적인 R&D 지원만으

로는 한계가 있다. 기술과 자본, 인재가 지역 내에서 자생적으로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혁

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요기업, AI 공급기업, 연구기관, 대학, 지자체가 유기적으

로 결합된 강력한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다.

이미 국가 차원의 AX 협력 체계가 가동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025년 9월 10일 '제조 AX 얼라이언스(M.AX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켜 AI 팩토리·AI 제조

서비스 등 10개 분과를 구성하고 2030년까지 100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

를 설정했다. 더 나아가 2025년 12월 23일에는 대기업·중소기업·연구소 등 130개 기관이 참

여하는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가 공식 출범하여, 소재 설계부터 제조 공정 전반에 걸쳐 

AI를 활용하는 9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전라남도는 이러한 국가 차원 얼라이언스를 지역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AX 실증

산단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여수산단 특화 'AX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정유·석화 공정·설

비·안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석유화학 특화 모듈 개발을 중심으로 대기업 선도 모델을 중

소·중견기업으로 복제·확산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기업들의 AX 기술 도입 의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다. 한국화학연구원 자체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에 따르면 참여한 기업의 80% 이상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기술 도입

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기술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현재 국내 

주요 석유화학산업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출연연과 정부가 기술 도입의 초기 리스크를 

분담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한국화학연구원이 여수국가산업단지 미래혁신지구에 구축한 탄소중립화학공정실증센터

에서 수행 중인 DT 기반 AI 공정 최적화 및 자율 운전 기술을 기업체 공정에 시범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 단계부터 기업-출연연 밀착형 협력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실증 결과로 축

적된 공정 데이터와 운전 노하우를 산단 내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데이터 플랫

폼을 구축하여, 대기업은 물론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 협력사들도 AX 전환의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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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학공정 AX 전환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 도약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가 단순한 생산기지를 넘어 세계적 수준의 AX 석유화학 클러스터

로 도약하려면, 기술·인프라·제도·인재의 네 가지 조건이 동시에 갖추어져야 한다.

기술 측면에서는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는 탄소중립 공정 기술들이 상용화로 연결되는 생

태계가 핵심이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 지멘스라는 플랫폼 기업과 중소 제조업체 간의 

디지털 연결을 통해 국가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렸듯, 여수·광양 산단도 탄소중립화학공정실

증센터를 플랫폼 삼아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 스타트업이 함께 기술을 실험하고 상용화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디지털 인프라와 에너지 인프라의 동반 고도화가 필요하다. 산단 전체

를 아우르는 실시간 공정 데이터 수집망과 AI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그

린 전력 및 청정수소 공급망을 단지 내에 조성하여 전기화 기반 공정 전환의 물적 토대를 마련

해야 한다. 여수·광양만의 지리적 이점과 전남도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 묘도 에코에너지

허브 사업으로 조성되는 대규모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여수·광양 산단의 에너지·디지털 전

환을 동시에 견인하는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인재 측면에서는 공정 엔지니어링과 AI·데이터 사이언스를 동시에 이해하는 융합 인재 양

성이 필요하다. 이미 전남 RISE사업을 통해 한국화학연구원은 전남대 등과 연계하여 탄소중

립 화학공정과 실증 설비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 지자체에서는 석유화학 AX 

특화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기업도 적극 참여하여 체계적인 산학연 연계 인재개발 프로그램

을 운영하여 지역에서 배출된 인재가 지역 산업을 혁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의 신기술 도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기술 자체의 미성숙보다 도입 실패에 따른 

재무적 리스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탄소중립 공정 전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와 정책금융 저금리 지원을 통해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EU CBAM 대응을 위

한 탄소 배출 데이터 인증 인프라와 국제 탄소시장 연계 체계를 정부 주도로 구축하여, 기업

들이 개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글로벌 규제 대응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한다.

전라남도 석유화학산업이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고 세계적인 탄소중립 AX 산업 클러스터로 

재도약하는 길은, 기술과 데이터, 사람과 제도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

다. 이를 위해 기업·출연연·정부 모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와 투자,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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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대한민국 농업 AX 시대의 개막과 
전남형 AI 농업 플랫폼 전략

신중일 • 전남테크노파크 신산업기획실장

[ 요  약 ]

본 연구는 AI 기반 농업 대전환(Agricultural Transformation, AX) 시대의 개막이라는 

맥락에서 전라남도의 AI 농업 플랫폼 전략을 분석한다. 농가인구 감소(2023년 200만 명 선 

붕괴), 고령화 심화(65세 이상 52.6%), 이상기후 빈발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정부는 

2026년 「농업·농촌 AX 전략」을 발표하고 전남 무안군을 거점으로 1,150억 원 규모의 3대 

혁신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하였다. 2026년 국가 농업 AX 혁신플랫폼의 사업 구조와 전남형 

농업 AX 3대 전략사업을 분석하고, 데이터-실증-사업화 선순환 생태계 모델을 제시한다.

Ⅰ. 서론

1. 왜 지금 농업 AX인가

대한민국 농업은 현재 세 가지 구조적 위기의 동시적 충돌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에 직면해 있

다. 첫째, 농가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 심화이다. 2025년 농가인구는 198만 2,000명으로 

사상 처음 200만 명 선이 붕괴되었으며, 이는 기존 전망보다 3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65세 이

상 농가인구 비중은 56.0%에 달하며 2026년에는 56.6%까지 상승할 전망이다(통계청,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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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39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6.0% 감소하여 농업 노동력 기

반의 구조적 약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림 1] 한국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추이(2010~2025)

둘째, 이상기후로 인한 식량안보 위협이다. 2024년 전국 평균기온은 14.5℃로 1973년 이

래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여름철 열대야 일수는 평년의 3.1배에 달했다. 폭염으로 농작물 

3,447ha가 피해를 입었고, 가축 168만 9,000마리가 폐사하는 등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피

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기상청 이상기후보고서, 2024). 이상기후는 농업 생산성 저하

뿐 아니라 수급 불안정과 고물가로 이어져 농가경영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셋째, AI 및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열린 농업 대전환의 기회이다. 글로벌 농업 AI 

시장은 2024년 47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26.3%의 고속 성장을 거쳐 2034년에는 대폭 확

대될 것으로 전망된다(GM Insights, 2024). 스마트농업 시장 역시 2024년 262억 달러에서 

2030년 628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성장이 예상된다. AI 기반 정밀농업, 자율주행 농기계, 드

론 방제, 생육 진단 AI 등 첨단기술은 인력 부족과 기후위기라는 이중 도전에 대한 현실적 해

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력 감소·기후위기·기술혁신이라는 세 벡터가 교차하는 지금, 농업 AX(Agricultural 

Transformation)는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닌 농업 생존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

히 전라남도는 전국 최대 농업 생산지이면서 동시에 고령화율이 가장 높고 디지털 기기 활용

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라는 모순적 조건에 놓여 있어, 농업 AX의 필요성과 도전성이 가장 극

명하게 드러나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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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문제의식

기존 스마트농업 정책은 ICT 장비 보급 중심의 하드웨어 접근, 선도 농가 위주의 편향된 기

술 확산, 생산 분야에 국한된 정책 범위라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 밸류체인 전반에 AI를 접목하는 농업 AX로의 전환은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

가 아니라 농업 운영체계의 근본적 재설계를 의미한다.

연구의 문제의식은 다음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전환의 질문이다. 스마트농업에서 농업 

AX로의 패러다임 이동은 기술적·제도적·생태계적 차원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둘째, 공간

의 질문이다. 국가 농업 AX 혁신플랫폼이 전남 무안에 구축되는 전략적 맥락은 무엇이며, 이

것이 지역 농업 혁신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셋째, 생태계의 질문이다. 데이터·실증·사업화가 

선순환하는 전남형 AI 농업 생태계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지속가능한가?

본 연구는 최근 농식품부 정책 동향과 국가 농업 AX 혁신플랫폼 사업 그리고 국내외 농업 

플랫폼 사례 비교, 전남 농업 현장 자료 검토를 통해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남형 AI 농업 플랫폼의 전략적 방향을 제안하고, 농업 AX 시대 지역 농업

정책의 설계 원칙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Ⅱ. 농업의 패러다임 전환

1. 스마트농업의 한계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대책」을 시작으로 2016년 스마트팜 확

산 가속화 대책, 2021년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계획을 거쳐 2025년 「제1차 스마트농업 육

성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하는 등 약 12년에 걸쳐 스마트농업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

하였다. 혁신밸리 조성,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 ICT 융복합 모델 확산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스마트팜 보급 면적과 농업인 인식은 지속적으로 제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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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농업 1.0 시대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

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첫째, 기술 공급 중심의 접근이다. 센서, 제어기, 환경 관리 장비 등 하

드웨어 보급에 집중한 나머지 수집된 데이터의 실질적 활용 체계가 미흡하였다. 재배 환경 데

이터는 수집되지만 품종 정보·기상 데이터·유통 데이터와의 연계가 없어 AI 모델 학습에 필요

한 표준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둘째, 데이터 단절 문제이다. 재배 환경 중심

의 제한적 데이터 수집, 농업 밸류체인 단절, 개별 기업·기관별 데이터 사일로(Silo) 현상으로 

인해 AI 기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효과가 제한되었다. 셋째, 사업 모델의 미정착이다. 국

내 대기업의 온실 스마트팜 사업 중단, 농업 플랫폼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등 

민간 주도의 스마트농업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다. 넷째, 고령

농·소농 소외 문제이다. 전남의 경우 스마트팜 도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4%에 불과하며, 노

트북·컴퓨터 활용률 13.9%, 스마트폰 활용률 46.2% 등 디지털 기기 활용도가 전국 최저 수

준에 머물러 있다(AI타임스, 2024). 첨단 기술이 오히려 농촌 내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 AI 기반 농업 운영체계 등장

스마트농업 1.0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AI 기반 농업 운영체계, 즉 

농업 AX(Agricultural Transformation)가 부상하고 있다. 농업 AX는 하드웨어 중심의 스

마트농업을 넘어 AI·빅데이터·자율주행·로봇기술을 농업 밸류체인 전 과정에 통합적으로 적

용하는 농업 운영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한다.

기존 스마트농업과 농업 AX의 차이는 세 가지 기술 축에서 선명하게 나타난다. 데이터 측

면에서 기존 스마트농업이 재배환경 중심의 제한적 데이터를 수집했다면, 농업 AX는 생산·

유통·소비 전 밸류체인의 데이터를 통합 수집·분석한다. 기계화 측면에서 인력 중심의 농작업

에서 자율주행 트랙터, AI 드론, 수확 로봇 등 무인 기반의 스마트 농기계로 전환된다. 의사결

정 측면에서 사전에 설정된 룰(Rule) 기반의 모니터링에서 AI가 실시간으로 최적 농작업 방

안을 제안하는 지능형 운영 체계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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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스마트농업 1.0 vs 농업 AX 2.0 비교분석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3월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

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AX)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인공지능으로 농사는 더 쉽게, 

수급은 더 안정적으로, 농촌은 더 편리하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① 농업 생산성 혁신, ② 농

식품 유통구조 고도화, ③ 농촌 주민 삶의 질 개선, ④ AX 생태계 기반 조성의 4대 분야 13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음성 기반 AI 영농 서비스 ‘AI 이삭이’ 확산, 시·군 단위 스마트 농기

자재 공유센터 도입, 2030년까지 스마트 농촌생활권 100곳 조성 등 모든 농업인이 AI 혜택

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 AX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2026년 농식품부 AI·그린바이오·기후대응 R&D에 2,348억 원을 투입하고, AX 전

환 신규 R&D 과제에 456억 원을 지원하는 등 농업 AX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농식품부는 부처 합동으로 농업 피지컬 AI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위한 협력 체계

를 구축하는 등 범부처 차원의 농업 AX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3. 글로벌 농업 플랫폼 경쟁

농업 AX는 국내만의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치열한 플랫폼 경쟁으로 전개되고 있

다. 글로벌 농업 플랫폼 경쟁은 크게 세 진영으로 구분된다.

첫째, 농기계 제조사의 플랫폼화이다. 미국의 존디어(John Deere)는 Operations Center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농장 데이터 모니터링 생태계를 구축하고, See & Spray 기술로 AI 카

메라가 잡초와 작물을 식별하여 농약 사용량을 최대 80%까지 절감한다. CES 2025에서는 



특집주제  •  AI 전환(AX) 국가전략의 지역 구현: 전남·광주의 산업·사회 AX 생태계 구축 방안

70  •  전남정책연구 제10호

2세대 자율주행 키트를 공개하며 농기계의 완전 자율화를 향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AGCO 

등 주요 농기계 제조사들도 2026년 말 250억 달러 규모의 정밀농업 플랫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둘째, 애그테크(AgTech) 스타트업의 성장이다. 이스라엘의 Prospera Technologies는 

농장에 설치된 센서와 카메라 기반의 AI가 작물 건강 상태 및 병충해를 자동 감지하고 수확량

을 예측하는 전 농장 AI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네덜란드의 LetsGrow는 재배 데이터 수

집·분석 플랫폼에서 출발하여 AI 기반 재배 컨설팅을 제공하고 캐나다, 남미 등 글로벌 시장

으로 확장하는 데 성공했다. 중동에서는 첨단 온실을 현지에 구축하고 사우디, 쿠웨이트, 모

로코 등 로컬 유통망과 연계하여 프리미엄 농산물 시장을 선점하는 통합 비즈니스 모델이 확

산되고 있다.

셋째, 빅테크의 농업 AI 진출이다. 바이엘의 The Climate Corporation은 기후 데이터와 

농장 데이터를 결합한 디지털 농업 플랫폼을 운영하며, 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도 농

업 AI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경쟁은 향후 농업 데이터 플랫폼의 독점 

구조 형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한국 농업이 글로벌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기 위한 독자

적 플랫폼 역량 확보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림 3] 글로벌 스마트농업 시장 규모 및 주요국 AI 농업 경쟁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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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 농업 AX혁신 플랫폼의 등장

1. 사업 구조와 핵심 목표

국가 농업 AX 혁신플랫폼은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대규모 민관협력 사업

으로,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스마트농업을 AI·데이터 기반 지능형 영농 솔루션 플랫폼으로 혁

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 공모를 통해 지난 4월 대동(주)을 대표사로 하는 전라남도 컨

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컨소시엄은 대동, 전라남도, 무안군 등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농기계 전문기업의 현장 노하우와 IT 대기업의 AI·데이터 역량, 지자체의 정책 지

원이 결합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사업의 핵심 구성요소는 크게 네 가지이다. ① AI-데이터 플랫폼: 농업 밸류체인 전 과정의 

데이터를 수집·정제·유통·활용하는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한다. GraphRAG/LLM 기반의 AI 

분석 엔진, 벡터DB·그래프DB 기반 농업 온톨로지 관리 체계를 통해 고부가가치 농업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첨단 AI 온실(Lighthouse Hub): 약 21.6ha 규모의 유리온실을 구축

하여 AI 기반 재배 관리와 생산물 수출까지 연결하는 통합 사업 모델을 실현한다. ③ 농작업 

서비스: 노지·시설 작물 대상 AI 기반 맞춤형 농작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글로벌 확산 전

략: 성공 모델을 국내 타 지역 및 해외에 확산한다.

첨단 AI 온실 운영을 통한 수출 수익 창출과 고용 창출 등이 기대되고 있고, 후 수익 구조는 

AIaaS(AI as a Service) 기반 농가 구독 서비스, 데이터 유통 플랫폼을 통한 B2B 데이터 판

매, 맞춤형 농작업 대행 서비스, 고부가가치 농산물 수출의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2. 전남 무안군 사업 선정의 전략적 의미

국가 농업 AX 혁신플랫폼의 거점으로 전남 무안군이 선정된 것은 단순한 지역 배분이 아니

라 복합적인 전략적 판단의 결과이다. 무안 선정의 전략적 의미는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첫째, 농업 입지 조건의 최적성이다. 무안군의 사질·점토질 토양은 양파·고구마·마늘 등 고

부가가치 작물 재배에 최적화되어 있다. 무안 양파는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 전국 브랜드로, 

AX 실증과 데이터 수집의 시험무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전남은 2024년 기준 쌀 

생산량 70만 9천 톤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하며 한국 최대 농업 생산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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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물류·접근성의 우수성이다. 무안국제공항은 전국 5위 규모로 24시간 운영되며 자유

공항으로 지정되어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높다. 서해안고속도로, 호남선 

철도의 교차점에 위치하여 전국 농산물 집산 및 해외 수출에 최적의 물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셋째, 전남 농업의 대표성이다. 전남은 22개 시·군에 걸쳐 다양한 기후대와 작물군을 보유

하여 AX 기술의 다양한 실증 데이터 확보에 유리하다. 전국 농경지의 약 14%가 전남에 집중

되어 있어 실증 결과의 대표성과 확장성이 담보된다.

넷째, 무안군의 산업 대전환 맥락이다. 무안군은 현재 RE100, 농업 AX, 반도체, 로봇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산업 대전환'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어, 농업 AX 인프라가 지역 산업 

생태계와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3. 농업 데이터 플랫폼 구조

국가 농업 AX 혁신플랫폼의 핵심은 농업 데이터 생태계의 전 주기적 구축이다. 데이터 플랫

폼은 생산·수집, 정제·표준화, 융합·가공, 유통·활용의 4단계 데이터 전 주기 구조로 설계된다.

데이터 생산·수집 단계에서는 AI 온실 내 센서, 드론, 영상 장비를 통해 생육 이미지, 환경 

데이터, 작업 이력 등 다양한 농업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한다. 기상청, 농촌진흥청, KREI(한

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기상, 토양, 시장 가격 데이터를 결합하는 

멀티소스 데이터 수집 체계를 구축한다. 정제·표준화 단계에서는 ISP(정보화전략계획)에 기

반한 체계적인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를 운영하여 AI 모델 학습에 활용 가능한 고품질 데이터

셋을 생산한다.

융합·가공 단계에서는 GraphRAG/LLM 기반의 AI 분석 엔진이 다양한 데이터를 융합하

여 고부가가치 농업 인사이트를 생성한다. 농업 특화 온톨로지 기반의 지식 그래프 구축을 통

해 작물·병해충·영양·기후 등 복합 요인을 연계 분석할 수 있는 AI 추론 역량을 확보한다. 유

통·활용 단계에서는 B2B 데이터 유통 플랫폼, AIaaS 기반 농가 대상 서비스, 정책형 데이터 

마트의 세 가지 채널로 데이터를 활용한다. 특히 정책기관이 분석 클린룸을 통해 원데이터를 

보호하면서 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형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공공성과 민간 경쟁

력을 동시에 제고하는 구조를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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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전남형 농업 AX 3대 전략사업

1. 농업 AX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농업 AX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는 총사업비 450억 원 규모로 무안군 일원에 구축되는 첨단 

농업기술의 해외 진출 전문 플랫폼이다. 2026년 정부 예산에 반영된 이 사업은 스마트 농기

계, 드론, 자율주행 장비, 스마트팜 기자재 등 국내 첨단 농업기술 기반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

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주요 시설로는 첨단 농업기술 전시·홍보관,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실, 농업 스타트업 입주 지원 사무공간, 글로벌 네트워킹 공간 등이 포함된다.

사업의 필요성은 국내 농업기술 수출 현황에서 명확하게 확인된다. 2024년 K-Food+ 수

출액은 130.3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농산업 부문(스마트팜·농기계 등) 수출은 

30.5억 달러에 달했다. 2025년 농기계 수출은 13억 6,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2% 증가

하는 등 한국 농업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체계적인 수출 지원 거점의 

부재로 개별 기업 단위의 분산적 해외 진출에 머물러 있어,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는 이를 플랫

폼 차원에서 결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무안국제공항과의 물리적 연계는 이 사업의 핵심 전략 자산이다. 연 수천 명의 해외 바이어

를 비즈니스센터로 직접 유치하고, 현장 시연 → 수출 상담 → 계약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농업 비즈니스 거점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2025년 스마트팜코리아 행사에서 10개국 

바이어를 초청한 수출 상담회의 성과를 상설 플랫폼으로 제도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2. 농업 AX 실증센터

농업 AX 실증센터는 총사업비 400억 원 규모로 구축되는 스마트 농기계·AI 솔루션·자동화 

장비 등의 현장 검증 전문 인프라이다. 연구실에서 개발된 농업 AI 기술이 실제 농장 조건에

서 작동하는지를 검증하는 Lab-to-Field 간극 해소가 핵심 기능이다. 실증센터의 특징은 개

방형 인프라 운영에 있다. 농업기술 기업, 농업인, 연구기관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유형 실

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중소 농업기술 기업이 개별적으로 구비하기 어려운 대규모 실증 환

경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실증센터 운영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세 가지이다. 첫째, 기업의 R&D에서 상용화까지의 

기간을 단축하여 농업기술 산업화를 가속화한다. 둘째, 실증 과정에서 생성된 다양한 작물·

환경 조건의 데이터가 AI 생육지원 데이터센터로 환류되어 데이터 품질과 다양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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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실증 성공 사례가 수출 레퍼런스로 활용되어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수출 활동과 시너

지를 창출한다. 선진 사례로는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의 현장 적용성 검증 체계와 이스라엘 

Prospera의 농장-AI 연계 실증 모델이 참고된다.

3. AI 생육지원 데이터센터

AI 생육지원 데이터센터는 총사업비 300억 원 규모로, 국내 농업 AI 분야의 가장 근본적인 

약점인 표준 생육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이다. 작물 생육 이미지, 성

장 패턴, 환경 데이터 등 정밀 피노타이핑(Plant Phenotyping)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

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정밀 피노타이핑이란 식물의 구조적·기능적 특성을 정량화하는 고처

리량 표현형 분석 기술로, 이미지 센서, 분광 센서, 3D 스캐닝 등을 활용하여 작물의 생장 속

도, 잎 면적, 엽록소 함량, 병해충 감염 여부 등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데이터화한다.

데이터 활용 범위는 크게 네 가지이다. ① 작물 생육 AI 모델 고도화: 이상 생육 감지, 최적 

수확 시기 예측, 병해충 조기 경보 등 현장 적용 AI 서비스 개발에 기여한다. ② 종자·육종 기

업 R&D 지원: 표준 데이터 기반의 품종 비교 평가와 육종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하다. ③ 스

마트팜 장비 기업의 알고리즘 학습 데이터를 제공한다. ④ 공공 정책 데이터로 기상청, 농촌

진흥청 등과 연계하여 작물 재해 예측, 생산량 전망 등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전남형 농업 AX 3대 전략사업의 총사업비 1,150억 원은 2026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어 전

남도의 농업 AX 전략사업으로 본격 추진되고 있다.

Ⅴ. 전남형 AI 농업 생태계 전략

1. 데이터-실증-사업화 연계 구조

전남형 AI 농업 생태계의 핵심은 3대 전략사업이 단순히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데 있다. AI 생육지원 데이터센터가 표준화된 데이터를 공

급하면, 농업 AX 실증센터가 이를 기반으로 AI 솔루션을 현장에서 검증하고, 검증된 기술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통해 사업화·수출된다. 실증 과정에서 생성된 새로운 데이터는 다시 

데이터센터로 환류되어 AI 모델을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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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구조는 단일 사업 모델이 아닌 네 가지 복합 수익원으로 구성된다. AIaaS(AI as a 

Service) 채널은 전국 가입 농가를 대상으로 1:1 원격 데이터 진단 및 AI 영농 조언 서비스를 

구독 방식으로 제공한다. 데이터 유통 플랫폼은 가공·표준화된 농업 데이터를 종자 기업, 농

기계 기업, 보험사 등에 B2B로 판매한다. 농작업 서비스는 노지·시설 작물 대상의 AI 기반 맞

춤형 농작업을 대행한다. AI 온실 생산·수출 채널은 Lighthouse Hub에서 생산된 고품질 농

산물을 해외 프리미엄 시장에 판매한다.

이 연계 구조의 성공을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데이터 생산-활용

-환류의 표준화 프로세스 확립이다. 둘째, 참여 기업·기관 간의 역할 분담과 수익 배분에 관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다. 셋째, 농업인이 단순 기술 소비자가 아닌 데이터 생산 파트너로 참

여하는 유인 구조 설계이다.

2. 청년농·고령농 대응 전략

농업 AX가 성공하려면 기술적 혁신만큼이나 농업인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 특히 전남에서

는 65세 이상 고령농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하면서 동시에 청년농 유입이 필요한 이중 

과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청년농과 고령농에 대한 이원적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청년농 전략은 농업 AX를 청년 창업의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서 출발한 청년농 교육을 농업 AX 플랫폼과 연계한 심화 교육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내 스타트업 입주 공간을 통해 농업 AX 기반 창업을 지원한다. AI 기반 스마트

팜 운영 경험이 있는 청년농이 데이터 생산자이자 기술 테스터로서 실증센터에 참여하는 구

조를 설계하면, 청년농은 소득과 경험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고령농 전략은 디지털 장벽을 낮추는 포용적 AX 접근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음성 기반 AI 영농 서비스 'AI 이삭이'는 저디지털 리터러시 농가가 스마트폰 음성 명령

만으로 영농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전남 고령농에게 적합한 솔루션이다. 시·군 단위 스마트 농

기자재 공유센터 도입을 통해 고가 AI 장비에 대한 접근 장벽을 해소하고, '농가는 최종 판단

만, 데이터 수집과 분석은 AI가'라는 보조 AI 모델을 통해 고령농의 기술 수용성을 높인다. 스

마트 농촌생활권 2030년까지 100곳 조성 계획에서 전남의 고령화 특성을 고려한 우선 배분

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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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특화형 AX 모델

전남형 농업 AX 생태계 전략의 차별성은 전남의 지역 특화 작물과 AX 기술을 연계한 품목

별 맞춤형 AX 모델 구축에 있다. 전남은 쌀, 양파, 배추, 딸기·토마토·파프리카(시설원예), 고

구마, 마늘 등 다양한 전략 작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품목의 특성에 맞는 AX 기술 적용이 

가능하다.

쌀의 경우 전남이 전국 최대 생산지(2024년 70만 9천 톤)인 만큼 드론 방제, AI 기반 노지 

스마트 관개, 벼 생육 모니터링 AI 모델 적용이 우선 과제이다. 무안 양파는 지리적 표시제 등

록 브랜드로, AI 생육 모니터링, 수확 시기 최적화, 수확 로봇 도입을 통해 품질 고도화와 노

동력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배추는 전남이 전국 생산량의 약 40%를 담당하므로 병

충해 AI 조기 진단 시스템 도입이 생산성 향상에 직접 기여한다. 이러한 품목별 AX 모델은 전

남 22개 시·군 작물 분포에 맞게 차별화되어 적용되면서 지역 특화 AX 생태계를 형성한다.

4. 글로벌 농업 AX 허브 전략

전남형 농업 AX 모델의 최종 목표는 전남을 동아시아 농업 AX 허브로 위치시키는 것이다. 

한국의 농기계, 스마트팜, 농업 AI 기술은 이미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전남 무

안 모델이 이를 결집하는 플랫폼 허브로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수출 타깃 시

장으로는 동남아(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중동(사우디, UAE),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우

즈베키스탄), 아프리카(에티오피아, 케냐) 등이 유망하다.

글로벌 허브 전략의 핵심은 '만들어서 수출'이 아닌 '현지에서 함께 만드는' 모델이다. 

LetsGrow의 사례처럼 플랫폼과 데이터 역량을 현지 파트너와 공유하고, 현지 농장에 AI 솔

루션을 이식하여 현지 생산-현지 유통의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방식이 지속가능한 글로벌 확

장 모델이다. 한국 ODA(공적개발원조)와 연계한 농업 AX 수출 패키지는 개발도상국의 식량

안보 강화에 기여하면서 한국 농업기술의 글로벌 표준화를 촉진하는 상생 전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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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향후 과제와 전망

1. 데이터 거버넌스

농업 AX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비기술적 요소는 데이터 거버넌스이다. 

농업 데이터는 농가가 생산하지만 플랫폼 기업이 수집·관리함으로써 데이터 소유권과 수익 

배분을 둘러싼 구조적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미국은 2014년 ‘Privacy and Security 

Principles for Agricultural Data’, 일본은 2020년 ‘농업 관련 AI·데이터 계약 가이드라

인’을 수립하였으나, 한국은 농업 데이터에 특화된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데이터 거버넌스의 핵심 과제는 세 가지이다. 첫째, 농가 데이터 소유권 보장이다. 농가가 

생산한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농가에 귀속되며, 플랫폼 기업은 사용 허가를 받아 활용한다는 

원칙을 법제화해야 한다. 둘째, 수익 공정 배분 체계이다. 농가-플랫폼 기업-공공기관 간의 

데이터 수익 배분 비율을 투명하게 설정하고, 이를 SPC(프로젝트회사) 계약에 명문화해야 한

다. 셋째, 공공 데이터 개방 원칙이다. 국가 예산으로 구축된 생육 데이터는 분석 클린룸 방식

을 통해 원 데이터는 보호하면서도 분석 결과는 공공에 개방하는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

2. 플랫폼 독점 이슈

글로벌 농업 플랫폼 시장에서는 존디어, 바이엘 등 소수 대형 기업에 의한 플랫폼 독점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농업 AX에서도 재현될 수 있는 위험이다. 국가 농업 AX 혁신플

랫폼 컨소시엄에는 대동, LG CNS 등 대기업이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민간 대기업의 농

업 데이터 독과점 문제에 대한 사전적 대응이 필요하다.

독점 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향은 세 가지이다. 첫째, 오픈 API 표준화 의무화이다. 국

가 예산이 투입된 플랫폼은 표준 API를 공개하여 중소 애그테크 기업이 플랫폼 생태계에 참

여할 수 있는 기술적 개방성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 참여 보장 구조이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중소 농업기술 기업의 플랫폼 활용 권리와 데이터 접근 권한을 계약에 명시하여 대

기업 플랫폼 종속을 방지한다. 셋째, 공공 플랫폼과의 상호운용성이다.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데이터 플랫폼, KREI의 농업 공공데이터와의 연동을 의무화하여 민간 플랫폼이 공공 데이터 

기반 위에서 경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집주제  •  AI 전환(AX) 국가전략의 지역 구현: 전남·광주의 산업·사회 AX 생태계 구축 방안

78  •  전남정책연구 제10호

3. 농업 AX 전국 확산 가능성

전남 무안 모델이 성공적으로 구축·운영되면,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3단계 로드맵을 구

상할 수 있다. 1단계(2026~2028)는 무안 Lighthouse Model 완성 단계로, 3대 인프라를 

구축하고 AIaaS 서비스와 데이터 유통 수익 모델을 검증한다. 2단계(2028~2030)는 전남 

22개 시·군 및 타 광역시·도 확산 단계로, 표준화된 AX 모델 패키지를 지역별 특화 작물에 맞

게 적용한다. 3단계(2030~)는 K-농업 AX 글로벌 수출 단계로, 검증된 모델을 동남아·중동

에 수출하는 글로벌 표준 모델로 확산한다.

전국 확산의 제도적 기반으로는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과의 연계, 

농식품부 R&D 예산(2,348억 원) 및 AX 전환 신규 과제(456억 원)의 지속적 투입, 스마트농

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책 추진 체계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다만 전국 확산

을 위해서는 지역별 농업 특성과 디지털 역량의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확산 전략이 필요하다. 

전남 모델이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주요 작물, 농업인 구성, 

기존 인프라 현황을 반영한 지역 특화형 AX 모델로 변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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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본 연구는 대한민국 농업 AX 시대의 개막과 전남형 AI 농업 플랫폼의 전략적 방향을 분석

하였다. 연구의 주요 발견과 정책적 함의를 세 가지 차원에서 정리한다.

첫째, 전환의 확인이다. 대한민국 농업은 스마트농업 1.0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 AI 기반 농

업 운영체계 2.0으로 진입하는 역사적 전환점에 있다.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이상기후라는 

삼중 위기는 농업 AX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만들었으며, 정부는 2026년 「농업·농촌 AX 전

략」과 국가 농업 AX 혁신플랫폼 추진을 통해 이 전환을 제도화하였다. 글로벌 농업 AI 시장

의 연평균 26.3% 성장이라는 기회와 글로벌 플랫폼 독점화라는 위협 사이에서 한국 농업의 

미래 경쟁력은 이 전환의 성패에 달려 있다.

둘째, 전남형 모델의 의의이다. 전남 무안을 거점으로 한 1,150억 원 규모의 3대 전략사업

은 단순한 인프라 투자를 넘어 데이터-실증-사업화의 선순환 생태계를 설계하는 첫 번째 국

가적 실험이다. 무안국제공항의 글로벌 접근성, 전국 최대 농업 생산지로서의 데이터 다양성, 

농기계·ICT 대기업의 기술 역량이 결합된 전남 무안 모델은 K-농업 AX의 표준 모델로 발전

할 잠재력을 지닌다.

셋째, 정책 제언이다. 농업 AX의 지속가능한 성공을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① 데이터 거버넌스 법제화: 농업 데이터 소유권 원칙, 수익 배분 기준, 공공 개방 의무

를 명문화한 농업 데이터 거버넌스 법령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② 청년농 창업 생태

계와 고령농 디지털 포용 정책의 이원적 병행 추진: 기술 혜택의 포용적 배분 없이는 농업 AX

가 농촌 내 디지털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③ 전남형 모델을 K-농업 

AX 표준으로 전국·글로벌 확산하는 로드맵 수립: 무안 Lighthouse Model의 성공 데이터를 

공공재로 개방하고, 지역 특화형 AX 모델 설계 방법론을 전국 확산 패키지로 개발해야 한다.

농업 AX는 단순히 농업에 AI를 추가하는 기술적 업그레이드가 아니다. 이는 인간 노동 중

심의 농업 문명이 AI·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식량 생산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문명사적 변화이

다. 전남이 이 전환의 선도적 실험장이 된 것은 위기이면서 기회이다. 전남형 농업 AX 플랫폼

이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표준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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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디지털 SOC 구축 전략
: 노후화·기후위기 시대의 인프라 
지능화 방안

유은진 • LX공간정보연구원 국토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Ⅰ. 서론

국가의 경쟁력은 언제나 인프라의 수준에서 시작되었다. 교량이 놓이면 시장이 연결되고, 

항구가 생기면 무역이 활성화되며, 댐이 세워지면 농업이 살아난다. 한국이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로 도약할 수 있었던 기반에는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소양강댐, 광양항으로 

이어지는 인프라 혁신의 역사가 있었다. 그러나 그 영광의 건설 시대가 남긴 자산은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다. 이제 그 다음 장(章)을 써야 할 시간이 왔다.

오늘날 한국 SOC(사회간접자본)1)은 세 가지 구조적 위기의 교차점에 서 있다. 첫째, 노후

화의 가속이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

국 1종 시설물 교량의 38.4%, 터널의 24.9%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이 비율은 

2035년에는 65%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2) 1970~1980년대 경제 고도성장기에 집중 건

설된 인프라가 일제히 수명 한계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기후위기의 충격이다. 극한 

강수·초대형 태풍·폭염·해수면 상승이 빈도와 강도 양 측면에서 급증하면서, 기존 설계 기준

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하중이 인프라에 가해지고 있다. 2022년 힌남노 태풍으로 인한 포항

제철 침수 피해액은 1조 원을 초과하였으며, 같은 해 서울 강남 침수 사태는 도심 지하 인프라의 

1) Social Overhead Capital

2) 국토교통부(2024),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점검 결과, https://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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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셋째, 재정과 인력의 제약이다. 예방적 투자 1원이 사후 복

구 비용 4~7원을 절감한다는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3) 사후 복구 중심의 현행 패러다임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실제로 국내 SOC 유지관리 예산 중 사전 예방 투자 비중은 선진국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현장 인력 부족까지 더해지면

서 인프라 관리의 자동화·디지털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이 세 위기를 동시에 돌파할 기술 패러다임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것이 디지털 트윈

(Digital Twin)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SOC 생태계다. 디지털 SOC는 단순한 정보통신기술

의 도입을 넘어 국가 기반시설 자체에 지능을 부여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산업 생산성

을 극대화하는 혁신 패러다임이다. 지능형 인프라 구축의 성패는 이를 어떤 순서로, 어떤 체

계 위에서 유기적으로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여 정부는 네트워크·데이터·안전 인프라 전반을 고도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AI(인공지능) 중심으로 재편하는 디지털 전략 및 차세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

획을 확정·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SOC는 미래 기술의 진보를 증명하는 도구인 동시에 국민 

삶의 질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이며, 이 전환을 완성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

리 앞에 놓인 거대한 기회이자 책임이다. 

Ⅱ. 디지털 SOC 정책 및 추진 현황

1. 디지털 SOC 개념

디지털 SOC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상하수도 등 전통적인 사회기반시설에 AI·IoT(사물

인터넷)·빅데이터·디지털 트윈 등 첨단 IT 기술을 결합하여 설계부터 시공·운영·유지관리·재

난 대응에 이르는 전 주기를 지능화하는 인프라 관리 패러다임이다. 전통적 SOC 관리가 도면

과 현장 인력의 육안 점검에 의존하였다면, 디지털 SOC는 물리 인프라가 실시간으로 자신의 

상태를 보고하고 AI가 잠재적 결함을 사전에 탐지하며 의사결정자가 데이터에 기반한 최적 

대응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지능형 인프라 체계’이다. 

3) National Institute of Building Sciences(NIBS), Multihazard Mitigation Council(MMC)(2019), Natural 

Hazard Mitigation Saves: 2019 Report. Washington, D.C.: N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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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디지털 SOC는 일반적으로 세 단계의 발전 과정을 거치며 고도화된다. 첫 번째는 자

산의 데이터화(Digitization) 단계로, 시설물에 센서를 부착하여 교량의 균열·댐의 수위 등을 

실시간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한다. 두 번째는 디지털 트윈 가상화(Virtualization) 단계로, 

가상 공간에 실물과 동일한 인프라를 복제하여 환경 변화나 재난 상황을 사전에 시뮬레이션

한다. 세 번째는 자율 제어 및 예측(Predictive Automation) 단계로, AI가 축적된 데이터를 

학습하여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자율 제어를 수행한다. 

2. 디지털 SOC 정책 및 분야별 추진 현황

1) 정책 추진 체계: 물리적 기반 구축에서 데이터 연계로

국내 디지털 SOC의 정책적 출발점은 2022년 국토교통부의 ‘디지털 트윈 국토 추진전략’

이다. 국토정보플랫폼과 디지털 트윈 기술의 융합으로 교통·도시·수자원·에너지 인프라의 스

마트 관리를 목표로 한 이 전략을 시작으로, 2023년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2024년 국가 

SOC 안전관리 혁신 계획이 연속 발표되면서 디지털 SOC는 범정부 정책 아젠다로 자리를 잡

았다. 

이 흐름은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제1·2차 계획이 통합운영센터의 물

리적 기반 구축에 집중했다면, 제3차 계획은 국가시범도시·리빙랩·규제샌드박스 등 혁신 프

로그램을 도입하며 도약을 시도하였다. 제4차 계획은 디지털 트윈과 데이터 허브를 AI 도시 

운영의 핵심 인프라로 격상하고, 데이터 허브 연계·오픈소스 확산·통합 플랫폼 구축·의무화

를 4대 과제로 제시하였다(<표 1> 참고). 

<표 1> 국내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정리

구분 차수 주요 내용 AI·데이터 특징

1단계
제1·2차 종합계획 

(’09~’18)

통합운영센터(CCTV·방범·교통) 물리적 구축, 

지자체 자가망 확보, 정보시스템 연계 기반 마련

단순 모니터링 중심, 

데이터 연계 미흡

2단계
제3차 종합계획 

(’19~’23)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보급·확산,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 추진, 

리빙랩·규제샌드박스 도입

데이터 허브 초기 구축, 

빅데이터 분석 시범 적용

3단계
제4차 종합계획 

(’24~’28)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디지털 트윈-데이터 허브 통합 플랫폼,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조성

AI 예측 분석, 생성 AI,

디지털 트윈 엔진 결합

자료: 국토교통부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24~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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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계획이 기존 계획과 구별되는 핵심은 ‘연결’이다. 제1·2차 계획이 개별 시설물의 디

지털화에 집중하였다면, 제4차 계획은 분산된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명시적 목표로 삼았다. 디지털 트윈과 데이터 허브의 통합은 앞서 살펴

본 디지털 SOC 3단계 발전 과정 중 ‘디지털 트윈 가상화’ 단계로의 본격적 진입을 의미하며, 

2028년까지 이 단계를 전국적으로 완성하겠다는 것이 제4차 계획의 핵심 선언이다. 국내 디

지털 SOC는 이제 개별 사업의 총합을 넘어, 국토정보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교통·도시·수자

원·에너지의 통합 데이터 생태계 구축으로 나아가고 있다.

2) 분야별 성숙도 현황과 주요 과제

국내 디지털 SOC 성숙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속 통신망 인프라와 정부의 강력한 주도력

을 바탕으로 기술적·제도적 기반 측면에서 글로벌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국내 디지털 SOC

는 분야별로 뚜렷한 성숙도 차이를 보이며 단계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다(<표 2> 참고). 스마트 

교통 분야는 C-ITS4)의 전국 정착과 정밀도로지도 구축으로 글로벌 최상위 성숙도를 달성하

였고, 디지털 트윈 국토·스마트시티 분야는 지역 특화형 도시 데이터 허브를 기반으로 시뮬레

이션 기반의 과학적 도시 문제 해결 단계로 진입하였다. 수자원·안전 관리 분야는 국가 하천 

73개소의 AI 홍수 예보 시스템과 노후 시설물의 IoT 기반 안전 경보 시스템이 가동 중이나 

실시간 양방향 제어 기술은 아직 실증 단계에 머물고 있다. 분야별 성숙도 격차를 해소하고 개발

된 기술이 전국에서 균형 있게 작동하려면, 데이터 표준화와 제도적 완성이 선결 과제다.

<표 2> 국내 디지털 SOC 성숙도 분야별 현황

분야 주요 추진 내용 성숙도 주요 과제

교통·모빌리티

C-ITS 주요 간선도로 정착 중

자율주행용 정밀도로지도 구축

철도·공항 생체인식 기반 스마트 관리체계

높음 
글로벌 표준 선도 및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완성

 수자원·재난안전

국가 하천 배수문 100% 원격 제어 전환

노후 교량 디지털 트윈 연계 사업 확산

도시 침수 AI 예측 시스템 지자체 확대

중상 
실시간 양방향 제어 기술의 

실증 단계 조기 완료

스마트시티 
AI 기반 지능형 CCTV 치안 안심망 도입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중심 운영
중간 

지방 소도시·민간 영역까지의 

지능화 확대 및 디지털 격차 해소

자료: 한국도로공사, KORAIL, K-water, 국토교통부 자료 등 참조

4)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협력형 지능교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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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SOC 정책 시사점

현재 한국의 디지털 SOC 정책은 양적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

으나, 질적 도약을 위한 구조적 과제도 함께 안고 있다. 지자체·공기업별로 디지털 트윈과 데

이터 플랫폼이 산발적으로 구축되면서 플랫폼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데이터 칸막이 현상

이 심화되고 있으며, 초연결 인프라의 특성상 사이버 공격·데이터 위·변조에 대한 보안 취약

성도 높아지고 있다. 개별 시스템의 성능이 아무리 높아도 상호운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통

합 분석과 선제적 대응은 불가능하다. 표준화 체계의 정립과 보안 강화가 디지털화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다.5)

Ⅲ. 해외 디지털 SOC 전환 전략

1. 디지털 SOC 전환 선도국의 성공 전략

1) 영국: 표준 우선주의와 연방형 데이터 생태계

영국의 디지털 SOC 전략은 '표준과 거버넌스를 먼저, 기술은 그 다음'이라는 역발상에서 

출발한다. 2018년 NIC6)의 주도로 시작된 국가 디지털 트윈 프로그램(National Digital 

Twin Programme)은 플랫폼 개발에 앞서 정보 관리 프레임워크와 정보 교환 표준을 먼저 

확립하고, 그 위에 개별 디지털 트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연방형 국가 디지털 트윈 생태계

를 구축하고 있다.

이 전략의 토대가 된 것이 제미니 원칙(Gemini Principles)7)이다. 공공의 이익(Public 

Good)·가치 창출(Value)·신뢰성(Trust)을 골자로 한 이 원칙은 데이터 남용을 막고 기관 간 

정보 공유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법적·윤리적 기반이 되었다. 그 위에 도로·철도·에너지망 등 

서로 다른 관리 주체의 데이터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표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디

지털 트윈 허브(DT Hub)를 운영하여 산·학·연 네트워크가 인프라 유지보수 비용 절감과 탄

소중립 달성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8)

5)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2024), 디지털 SOC 분야별 성숙도 및 상호운용성 분석. 

6) National Infrastructure Commission(국가인프라위원회).

7) 영국 국가인프라위원회(NIC)가 수립한 디지털 트윈 운영 가이드라인으로 공공의 이익·가치 창출·신뢰성이 핵심 원칙임.

8) BIM DX Blog(2021), 영국 디지털 트윈 전략과 지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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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싱가포르: 국가 디지털 트윈과 부처 통합 거버넌스

싱가포르의 디지털 SOC는 불리한 조건을 혁신의 동력으로 전환한 사례다. 719㎢의 국토

에 590만 명이 거주하는 초고밀도 도시 국가에게 효율적 국토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고, 

그 절박함이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 디지털 트윈으로 이어졌다. 2014년부터 추진된 Virtual 

Singapore는 약 730억 원을 투입해 국토 전체를 고정밀 3D로 구현한 세계 최초의 국가 단

위 디지털 트윈이다.9) 도로·건물·육교는 물론 벤치·가로수·지하 매설물·건물 자재 정보까지 

포함하는 정밀한 3차원 데이터 플랫폼 위에서, 실시간 교통 흐름과 기후 데이터를 연동하여 

바람길 분석·일조량 측정·열섬 현상 예측 등을 수행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신도시 설계에 

직접 반영하여 에너지 소비와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한편, 재난 위험을 가상 공간에서 사

전에 통제하는 지능형 제어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

싱가포르 모델의 핵심 강점은 Smart Nation 국가 전략과의 완전한 연계다. 교통·환경·에

너지·건물 등 복수 부처가 협력하여 Virtual Singapore를 Smart Nation의 핵심 데이터 인

프라로 위치시켰으며, 여러 정부 기관의 데이터가 부처 경계 없이 단일 플랫폼에서 통합·분석

되는 구조를 갖추었다.10)  2025년 3월에는 해양 디지털 트윈까지 출범하여 육상과 해양 인

프라를 하나의 거버넌스로 통합하는 세계 최초의 모델을 완성하였다.

3) 일본: 인구 위기 대응과 오픈데이터 기반 디지털화

일본의 디지털 SOC 전환은 기술 선도의 야망이 아닌 인구 감소라는 생존의 필요에서 출발

한다. 일본은 차세대 인간 중심 사회 구상인 소사이어티 5.0(Society 5.0) 전략의 일환으로 

디지털 SOC를 추진하고 있다.11) IoT를 통해 현실 공간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AI가 이를 해

석하여 최적의 계획을 다시 현실 세계로 피드백하는 피지컬-사이버 융합 자율 제어 시스템의 

확립이 핵심 목표다. MLIT12)에 따르면 건설 인프라 유지관리 인력이 지난 10년간 20% 이상 

감소하였고 2045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13) 이에 대응하여 드론과 자

율 로봇을 활용한 원격 인프라 진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지진·태풍 발생 시 실시간 인프라 

피해를 즉각 산출하는 예방적 스마트 방재 플랫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9) OECD Observatory of Public Sector Innovation(2024, November), Virtual Singapore – Singapore's Virtual Twin.

10) Geospatial World(2018, July), Geospatial Initiatives Lay Foundation for Singapore's Smart Nation. 

11) Cabinet Office, Government of Japan, Society 5.0.

12)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국토교통성

13) Akerlof(2026, March), Japan's 2024 Problem: Industrialised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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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PLATEAU는 국토교통성 주도의 전국 단위 3D 도시 모델 정비 및 오픈 데이터화 

프로젝트로 전국 250개 이상 도시의 3D 모델을 오픈데이터로 공개하여, 민간·연구기관·지자

체가 공통 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 서비스를 자율 개발하도록 유인한다.14) CityGML15) 국

제 표준 채택으로 글로벌 호환성을 확보하고, 기존 정부 데이터를 재활용하는 저비용 구축 방

식으로 소규모 지자체까지 전국적 확산을 가속화하였다.

2. 해외 사례 분석: 디지털 SOC 전환의 핵심 요건

영국·싱가포르·일본의 사례는 디지털 SOC의 성공이 기술력이 아닌 체계 설계의 문제임을 

공통적으로 증명한다. 영국은 제미니 원칙이라는 윤리적 토대 위에 표준과 거버넌스를 먼저 

정립해 연방형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였고, 싱가포르는 Smart Nation 국가 전략과의 완전

한 연계로 육상·지하·해양을 아우르는 통합 거버넌스를 실현하였으며, 일본은 소사이어티 

5.0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인구 감소의 위기를 법적 의무화와 오픈데이터 전략으로 전환해 

시장 전체의 디지털화를 이끌었다. 

세 나라의 사례는 디지털 SOC 전환의 공통된 성공 조건을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시켜 준다. 

표준을 먼저 확립하고, 부처와 기관의 경계를 허무는 연계 체계를 구축하며, 기술은 이 토대 

위에 쌓아 올리는 순서다. 동시에 디지털 SOC의 궁극적 목표가 단순한 데이터 시각화나 모니

터링을 넘어, 현실과 가상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능동형 제어 시스템임을 실증하

고 있다. 

14) ArchDaily(2026, April). From Data to Digital Twins: Japan's PLATEAU Project Offers Open-Access 

Models of More Than 250 Cities.

15) CityGML: 도시 환경에서 보이는 개체(건물, 도로, 하천, 시설물 등)를 3D 벡터 형태로 모델링하고, 시맨틱 정보와 함

께 표현·저장·교환할 수 있도록 설계된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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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의 디지털 SOC 전환 전략

1. 디지털 SOC 전환을 위한 핵심 전략

1) 데이터 거버넌스: 범부처 데이터 통합·연계 전략

국토부·환경부·행안부·과기부 등 각 부처가 자체 플랫폼과 데이터 체계를 독자적으로 운영

하며 형성된 데이터 칸막이 현상은 디지털 SOC 통합의 가장 근본적인 장애물이다. 여기에 개

인정보 보호와 공익적 활용 사이의 긴장, 기관 간 이해관계 충돌이 중첩된다. 특히 교량·터널·

댐의 구조 데이터와 전력망·수도관 배치 정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데이터 공개 범

위와 접근 권한에 대한 정교한 기준 설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 차원의 제도적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2024년 국토교통부가 디지털 트

윈 국토 국가표준 16종을 고시한 데 이어, 2025~2026년 현재 전 부처 공공 인프라 사업에 

이 표준 연동이 전면 의무화되는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표준의 제정이 곧 현장 

적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각 기관이 데이터 주권을 유지하면서도 표준 기반으로 실시간 연

계·공유가 가능한 부처 간 통합 데이터 공유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16) 이를 위해 현재 자

문 기구 성격에 머무는 거버넌스를 넘어 ‘범부처 디지털 SOC 데이터위원회’를 특별법 기반

으로 법제화하고, 범정부 데이터 스페이스17) 가이드라인을 의무화하여, 인프라 간 실시간 데

이터 공유와 제어가 가능한 통합 체계를 완성해야 한다.

2) 사이버 보안: 다계층 보안 내재화 전략

교통 제어 시스템·수문 원격 제어·전력망 운영 체계가 인터넷 기반 네트워크에 연결되면서, 

단일 해킹이 국가 인프라 전체를 마비시키는 연쇄 붕괴(Cascading Failure) 시나리오가 현

실 위협으로 부상하였다. 2021년 미국 플로리다주 수처리 시설 해킹, 2023년 덴마크 에너지 

인프라 22개 기업 동시 공격 사례는 디지털 SOC가 국가 안보 위협의 새로운 전선임을 보여

준다.18) 싱가포르는 Smart Nation 전략 수립 초기부터 GovTech 주도의 통합 사이버보안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모든 정부 디지털 인프라에 보안 내재화 원칙을 의무화하였다. 한국도 

16) 국토교통부. (2024). 디지털 트윈 국토 국가표준 16종 고시.

17) Data Space: 각 기관이 데이터 주권을 유지하면서 공통 규칙에 따라 안전하게 데이터를 공유·교환하는 분산형 생태계

18) CISA. (2021). Florida Water Treatment Facility Cyber Attack Report. Washington D.C.: C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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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참조하여 인프라 디지털화 투자액 대비 최소 15%를 보안에 의무 투자하도록 법제화하

고, 분야별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전환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 SOC 통합

보안관제센터에 AI 이상 탐지 엔진을 도입하고 양자암호통신 기반의 핵심 구간 암호화를 단

계적으로 확대하는 다계층 보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19)

3) 지역 격차 해소: 균형형 디지털 SOC 확산 전략

디지털 SOC 투자가 수도권·대도시에 집중되면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군 단위 지자체는 사

업 기획 역량 자체가 부족하여 국가 공모 사업 참여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

해 소규모 지자체가 저비용으로 도입할 수 있는 '모듈형 스마트 인프라 표준 패키지(예: AI 기

반 저수지 수위 감지 및 노후 교량 경보 세트)'를 국가가 표준화하여 보급해야 한다. 광역 단위 

협력 모델을 전국 생활권별로 제도화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디지털 SOC 전용 항목

을 신설하여 재정 취약 지자체에 우선 배분한다. 또한 중앙정부 파견 디지털 SOC 전문 코디

네이터를 양성하여 군 단위 지자체의 사업 발굴부터 운영까지 밀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야 한다.20)

2. 한국 디지털 SOC 발전 방향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와 디지털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디지털 SOC 전환의 유리한 출

발점에 서 있다. 그러나 데이터 거버넌스의 복잡성, 사이버 보안의 취약성, 지역 간 디지털 격차라는 

구조적 결함은 여전하다. 여기에 이를 운영할 융합형 전문 인력의 부족과 공익 분야에 대한 민간 투

자 유인 미흡이라는 생태계적인 한계도 가로막고 있다. 이 복합적 과제들은 데이터 표준화·플랫폼 

통합·국가 전략 연계를 하나의 체계 안에서 동시에 설계하고 추진할 때 비로소 풀릴 수 있다. 결국 

기술 역량이 곧 체계 역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국의 디지털 SOC 전략은 속도보다 구조와 내실

을 중시해야 한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시범사업과 첨단 장비 도입에 매몰되기보다, 데이터 표준화·

운영 인력 양성·제로 트러스트 보안·기관 간 연계 규칙 등 인프라의 주춧돌을 먼저 다지는 데 집중해

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디지털 SOC는 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 인프라를 운영하는 방

식 자체를 바꾸는 제도적 전환이다.

19) Smart Nation Singapore, Cybersecurity Strategy and GovTech Security by Design. 

20) 국토교통부(2024),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24~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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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전남의 디지털 SOC 구축 전략

전라남도는 1,004개의 도서, 2,000km를 넘는 해안선, 5,100여 개의 농업용 저수지, 광

양·여수·목포 세 개의 항만이 공존하는 광역 도서·해안 지역이다. 면적 12,332㎢에 인구 180

만 명이 거주하는 지리적 환경 탓에, 전남 SOC 시설물의 물리적 분산성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21)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인구 소멸 위기, 도서 지역 위주의 취약한 광역 교통

망, 기후변화로 인한 서남해안 재난 상시화라는 구조적 삼중고가 전남 SOC 관리의 난이도를 

결정한다. 이 삼중고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전남의 지형·산업·인구 구조에 최적화된 고유한 디

지털 SOC 전략이 필요하다.

1. 전남형 디지털 SOC 3대 전략

이를 위한 세 가지 설계 원칙이 전략의 기본을 이룬다. 첫째, 분산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연결

하는 분산 환경 특화, 둘째, 붕괴 위험도와 사회적 파급력을 기준으로 투자 순서를 정하는 위험도 

기반 우선순위, 셋째, 안전 투자가 동시에 경제 투자가 되도록 미래 산업과 연결하는 산업 연계 

혁신이 그것이다. 전남에서 작동하는 디지털 SOC 기술은 동남아 도서 국가·남미 해안·중동 수자

원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세계적 레퍼런스가 된다는 점에서, 이 전략은 지역 안전을 넘어 국가 

수출 산업의 전략 자산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세 원칙은 각각 아래 3대 전략에 직접 대응한다.

1) 분산 환경 특화: 초고속·초연결 교통망의 디지털 전환 

전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수도권과의 접근성 부족이다. 호남고

속철도 2단계 완성, 경전선 전철화,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완성되면 서울과 남해안권을 2시간대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으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흑산공항 조기 안착으로 항공 접근성까지 

확보한다. 이 물리적 교통망 위에 디지털 지능을 입히는 것이 핵심이다. 영암~광주 초고속도로·

고흥~광주 우주고속도로 등 핵심 도로망 설계 단계부터 C-ITS와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이식을 

의무화하고, 국책 인프라에 BIM22)·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을 제도화한다. C-ITS와 디지털 트윈

이 이 교통망 전반에 내재화될 때, 전남 전역은 ‘60분 생활권, 2시간 경제권’의 단일 초연결 네트

워크이자 지능형 모빌리티 인프라로 전환된다.

21) 전라남도(2024), 전라남도 SOC 시설물 현황, 무안: 전라남도.

22)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물정보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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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 연계 혁신: 분산형 에너지-디지털 SOC 모델 구축 

전남은 전국 최고 수준의 태양광·해상풍력 잠재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강점을 토대로 해남 

솔라시도 부지에 2조 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센터 및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집적단지를 

구축하고 있다.23) 청정 재생에너지를 대규모 데이터센터 클러스터에 직접 공급하는 분산형 

에너지-디지털 SOC 모델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RE10024) 수요와 맞물리며 전남만이 구축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차별적 경쟁력이 된다. 2030년까지 8.2GW 해상풍력단지 디지털 트

윈 구축으로 유지보수 비용 20~25% 절감과 투자 유치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한다. 나아가 신

안 해상풍력단지를 국가 해양 인프라 디지털 트윈 실증 거점으로 지정하여 육상과 해양 인프

라를 하나의 데이터 체계로 통합하는 첫 모델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25)

3) 위험도 기반 우선순위: 광역 스마트 안전망 구축 

서남해안의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선과 1,004개 도서 지역을 기후위기로 인한 기습 침수·태

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통 방재 인프라를 스마트화한다. 세 가지 사업이 단계적으로 구

축되고 하나의 통합 방재 체계로 연동된다. 첫째, 상습 침수 구역 배수문 제어망을 IoT 기반

으로 100% 디지털화하여 실시간 원격 제어 기반을 확보한다. 둘째, 저궤도 위성 IoT· 

LPWAN26)으로 도서 시설물을 연결하고, 거점별 드론 자동 충전 스테이션 기반의 순찰 시스

템으로 365일 연속 모니터링 체계를 실현한다.27) 셋째, 5,100여 개 농업용 저수지에 LoRa

(장거리 저전력 무선통신) 기반 IoT 센서를 위험도 상위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위험

도 상위 1·2종 대형 저수지를 2027년까지 우선 연계하고 2030년까지 전체 연결을 완료하여 

저수지 붕괴 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28) 전남 22개 시·군 통합관제센터를 AI로 연계하

는 광역 스마트 안전망이 이 세 사업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여 하나의 지능형 방

재 체계로 통합한다.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6),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디지털 기반 기본계획.

24) Renewable Energy 100%, 재생에너지 100% 사용 캠페인.

25) 전라남도(2023), 전남 해상풍력 산업 육성 계획(2030, 8.2GW). 

26) Low Power Wide Area Network, 저전력 광역통신망.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4), 저궤도 위성 IoT 기반 도서지역 스마트 인프라 구축 계획. 

28) 한국농어촌공사(2024), 농업용 저수지 안전관리 현황 및 스마트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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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 거버넌스와 지속 가능한 생태계

3대 핵심 전략이 완전한 생태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데이터 거버넌스 통합·디지털 격차 

해소·사이버 보안 강화라는 세 가지 기반이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 

데이터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교통·에너지·방재 데이터를 융합할 ‘전남형 국토 데이터 스페

이스’ 표준 API를 확립하고,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계기로 광주의 AI 컴퓨팅 인프라와 전남 

서부권의 재생에너지·데이터 SOC, 동부권의 우주항공·이차전지 물류 SOC를 초광역 데이터 

거버넌스로 융합하여 한국 제3의 메가 초광역 경제 생태계를 완성해야 한다. 디지털 격차 측

면에서는 군 단위 지자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모듈형 스마트 인프라 표준 패키지를 보급하고 

전문 코디네이터 밀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는 3대 전략 설계 단

계부터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기반 다계층 보안을 내재화하고 통합관제센터에 AI 이상 

탐지 엔진을 도입해야 한다.

전남이 직면한 노후화·기후위기·관리 인력 감소라는 SOC 복합 위기는 어느 하나의 전략만

으로는 돌파할 수 없다. 3대 전략이 교통·에너지·방재 안전의 통합 대응으로 하나의 체계 안

에서 맞물릴 때, 전남형 디지털 SOC는 안전·경제·산업 세 측면에서 동시에 성과를 낼 수 있

다. 전남의 지리적 조건은 도전이지만, 그 도전을 이겨낸 기술과 경험은 세계 시장을 향한 가

장 강력한 레퍼런스가 될 것이다.

Ⅵ. 결론

대한민국의 반세기 성장을 견인했던 콘크리트와 철강 중심의 아날로그 SOC는 이제 한계에 

직면했다. 시설물의 급격한 노후화,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기후위기의 상시화, 그리고 인구 감

소에 따른 관리 인력의 고갈은 기존의 사후 복구식 패러다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분명

히 보여주고 있다. 이 복합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도출된 디지털 SOC 전환 전략은 기술 도

입이 아닌 국가 인프라 철학의 전환이다. 이는 ‘문제가 생기면 고친다’는 패러다임에서 ‘문제

가 생기기 전에 예측하고 스스로 최적화한다’는 패러다임으로, 인프라 관리 방식 자체를 근본

부터 재설계하는 전환이다. 영국의 표준 우선주의, 싱가포르의 부처 장벽을 허문 통합 거버넌

스, 일본의 인구 위기 대응형 오픈데이터 전략이 증명하듯, 디지털 SOC의 성패는 현란한 기

술의 속도가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 표준화와 유기적인 체계의 성숙도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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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디지털 SOC 전환은 이미 상당한 궤도에 올라 있다. 한국판 뉴딜 이후 14.8조 원 규

모의 투자가 집행되었고, 수자원·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이 실용화 단계에 진입하며 가

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부처별로 분산된 데이터, 표준화되지 않은 정보 체계, 사업 단

위로 단절된 추진 구조라는 구조적 한계는 아직 극복되지 않았다. 데이터 거버넌스·사이버 보

안·전문 인력·민간 투자·지역 격차라는 핵심 과제는 개별적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하나의 체

계 안에서 동시에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전라남도는 한국 SOC 복합 위기의 집약지인 동시에, 그 해법을 가장 먼저 실증할 수 있는 

최적의 현장이다. 이 제약 조건들은 분산 환경 특화·산업 연계 혁신·위험도 기반 우선순위라

는 3대 전략을 통해 전남만의 독보적인 차별성으로 전환된다. 특히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기

반한 초광역 거버넌스와 맞물릴 때, 전남형 디지털 SOC는 안전 확보를 넘어 지역 경제와 미

래 산업을 동시에 견인하는 세계적 레퍼런스 모델로 거듭날 것이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시사점은 세 가지로 수렴된다. 첫째, 기술보다 체계가 먼저다. 개별 기

술의 성숙도가 아무리 높아도 이를 연결하는 표준과 거버넌스가 없으면 데이터 칸막이에 가

로막힌다. 둘째, 정책의 연속성이 성과를 만든다. 지엽적 사업 단위의 단절을 넘어, 국가 전략 

수준의 지속 가능한 추진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안전 투자는 경제 투자다. 해상풍력 

디지털 트윈이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IoT 기반 수자원 관리가 천문학적인 재난 피해를 

예방하듯, 디지털 SOC는 ‘비용 소비’가 아닌 ‘부가가치 창출’의 선순환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디지털 SOC가 향해야 할 지향점은 ‘시민의 경험’과 ‘제도적 신뢰’다. 국민이 일

상에서 더 안전하고, 더 예측 가능하며, 더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실제로 체감할 때, 디지털 

SOC는 비로소 완성된다. 이것이 디지털 SOC가 만드는 세계이며, 우리가 완성해야 할 다음 

장(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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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 주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제언
: 일본 지방창생전략 사례를 중심으로
박웅희 • 전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송주연 • 전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

Ⅰ. 연구 개요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 행정·경제·문화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되

었다.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과 주요 공공기관 및 기업 본사가 밀집되어 있으며, 

이는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2003년 수

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10개 지방 도시로 이전하는 1차 혁신도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혁신도시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전 성과가 초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

가도 제기된다. 정주 여건과 관련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했고,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상 

지역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기관을 배치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지역의 산업 구조나 발전 전략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

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기관 이전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

급효과가 제한적이었고, 이전 기관 역시 지역과 연계 부족으로 실질적 시너지 창출에 어려움

을 겪었다. 

반면 국민주권정부 기조는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과 전략산업에 맞는 공공기

관을 유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산업·인재·연구 기능을 결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단순한 공

간적 분산이 아닌 기능적·전략적 재배치를 의미하며, 공공기관을 지역 혁신의 핵심 거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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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려는 접근이다. 최근 추진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역시 단순한 부처 이전을 넘어 부산

을 북극항로 시대의 항만물류 및 해운 전략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로 해석된

다. 지역 주도 방식은 정책의 수용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역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구조에서는 정책에 대한 책임성과 주인의식이 높아지며, 지역의 특

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 수립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지역 주도형 공공기관 이전 정책, 즉 ‘지방창생(地方創生)’ 전략은 지

역이 주도권을 바탕으로 기능·산업·인재를 통합적으로 재배치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중

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본은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을 단순히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 그치

지 않고, 기능 또는 역할 단위로 분산 배치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예를 들어 문화청의 일부 

기능을 교토로 이전하는 등 지역 특성과 연계된 기능을 선별적으로 이전함으로써 정책 효과

를 제고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의 일방적 배치 방식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유치 계획을 수

립하고, 각 지역이 산업 기반, 인프라, 정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기관 유

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의 지방창생정책 일환으로 추진된 정부 관계기관 및 기업 이전 사례

를 분석하고, 일본 지역의 제안 및 주도적 역할이 정책 추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

함으로써 광주·전남이 주목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최근 정부는 ‘5극3특’

과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산업 중심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통합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하는 정책 환경을 조성했다. 이는 분산이 아닌 집중 전

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책 방향이라 하겠다. 광주․전남은 이미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공동혁신도시를 조성하고 한국전력과 한국농어촌공사를 포함한 16개 공공기관을 유치했고, 

현재 에너지 수도로서 비전을 실현하며 지역 혁신 거점 구축의 전국적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일본의 지역 주도형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지방 이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참고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 구성은 2장에서 일본의 정부 기관 및 연구·연수기관의 지방 이전 과정과 정책

적 의미를 분석하고, 3장에서는 민간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구조와 이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의 역할을 검토한다. 4장에서는 광주․전남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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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의 정부 관계기관 지방 이전 사례

1. 일본 정부 관계기관 지방 이전 정책 추진 과정

일본의 정부 관계기관 지방 이전 정책은 2014년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에서 처

음으로 국가 차원의 정책 과제로 제시되었다. 해당 전략은 도쿄권에 집중된 인구와 경제·행정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역에 새로운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 정

책으로 정부 관계기관의 지방 이전을 제시하였다(내각관방 디지털전원도시국가구상실현회

의 사무국, 2024). 이에 따라 중앙부처와 연구·연수기관 가운데 지방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일본의 정부 관계기관 지방 이전은 과거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방식에서 벗어나 지

역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반영하는 상향식 ‘지역 제안형’ 방식으로 추진된 것이 특징이다. 일

본 정부는 2015년 3월부터 전국의 도부현(道府県)을 대상으로 정부 관계기관 이전 유치 제안

을 공모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산업 및 문화적 특성에 적합한 기관을 직접 제안하도

록 하였다(마키하라, 2024). 이는 지역이 스스로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이에 부합하는 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높이려는 전략적 접근이었다.

공모 결과 총 42개 도부현에서 69개 기관에 대한 이전 제안이 제출되었으며, 이후 전문가 

회의 검토를 거쳐 2016년 3월 「정부 관계기관의 지방 이전에 관한 기본방침」이 확정되었다. 이 

방침은 단순히 기관의 물리적 위치를 옮기는 것을 넘어 외교나 국회 대응 등 수도에 반드시 유

지해야 할 기능을 제외한 정책 기획 및 집행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

였다. 또한 일본 정부는 기관 이전을 단일한 방식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기관의 기능과 지역 여건

에 따라 다양한 이전 유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즉 기관 전체의 이전뿐만 아니라 부

서 단위 이전, 위성 사무소 설치, 일정 기간 지방에서 근무하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의 분산을 

통해 정부 기능의 지방 분산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행정 기능의 효율성을 유

지하면서도 지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로 이해된다(우에하라, 2025).

정책 추진 대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문화청, 소비

자청, 총무성 통계국, 특허청, 중소기업청, 관광청, 기상청 등 7개 기관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되

었다. 둘째는 국립연구소와 독립행정법인 등의 연구기관, 셋째는 국립 및 교육기관 등의 연수

기관이다. 50여 개의 연구 및 연수기관이 전국 각지로 이전되거나 또는 일부 기능 이전 및 확

충 대상으로 분산되었다(도쿠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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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일본 정부 관계기관 지방 이전 정책 추진 경과

일자 주요 내용

2014. 12. 27.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에서 정부 관계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을 추진 과제로 제시

2015. 3. ~ 8. 기관 이전 유치 제안 공모(42개 도부현, 69개 기관 제안)

2015. 8. 25. 제1차 정부 관계기관 이전 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2016년 3월까지 총 4회 개최)

2016. 3. 22.
「정부 관계기관 이전 기본방침」 결정 

→ 중앙기관 7개, 연구·연수기관 23개(50건) 이전 추진

2016. 9. 1.
「정부 관계기관 지방 이전 향후 추진방안」 결정 

→ 중앙기관 이전 추진 및 연구·연수기관 연차계획 수립

2017. 10. 23. 정부 관계기관 이전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추진 상황 점검, 매년 개최)

2019. 12. 20.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에서 정부기관 이전 지속 추진 명시

2021. 11. 4. 정부 관계기관 이전 정책 종합평가를 위한 평가방침 검토회의 개최

2022. 6. 7.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기본방침」 내각회의 의결

2022. 12. 23.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종합전략」 내각회의 의결

2023. 정부 관계기관 지방 이전 정책 종합평가 실시

자료: 내각관방(2024)

한편 일본 정부는 2016년 「정부 관계기관 지방 이전 향후 추진방안」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연구·연수기관에 대해서는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이

전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지방의 제안뿐 아니라 중앙정부도 행정 기능

의 효율적 수행과 정책 집행 능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기관의 최적 입지를 검토하며, 국가와 

지방 모두에게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설계되었다. 이후 정

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매년 개최하고,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

해 2019년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에서도 정부 관계기관 지방 이전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과제로 명시하였다.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결합한 정책 틀 속에서 정부 기능 분산 정책이 재

정립되고 있다. 2022년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기본 방침과 종합전략이 수립되면서 정

부 기능의 분산과 지역 거점 형성이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제시되었으며, 2023년에는 그동안 

추진된 정부 관계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가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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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관계기관 지방 이전 사례

가. 중앙행정기관 이전 사례

일본의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지자체 제안을 공모 방식으로 추진한 ‘지역 제안형’ 정책이라

는 점에서 기존 중앙정부 주도 정책과 차별성을 지닌다. 일본 정부는 2016년 도부현 제안을 

바탕으로 7개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을 결정하였으며, 이후 해당 기관들은 지방 이전 취

지를 반영하여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내각관방, 2024).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기관의 기능과 지역 여건에 따라 전면 이전, 거점 신설, 기존 거점 강

화의 세 유형으로 구분되어 추진되었다. 문화청은 교토부로의 전면 이전 사례에 해당하며, 소

비자청과 총무성 통계국은 각각 도쿠시마현과 와카야마현에 새로운 거점을 설치하였다. 반면 

특허청, 중소기업청, 관광청, 기상청은 기관 전체를 이전하기보다는 기존 지방 거점을 활용하

여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되었다(<표 2>).

먼저 문화청의 교토 이전은 도쿄 일극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창생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부

처 가운데 최초로 전면 이전이 이루어진 상징적 사례이다. 문화청 이전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추진되었다. 문화청은 2017년 ‘지역문화창생본부’

를 설치하여 이전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후 조직 재편과 이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행정 운영 

체계의 안정적 이행을 준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22년 교토 신청사가 완공되었으

며, 2023년부터 장관을 포함한 주요 인력이 순차적으로 이전함으로써 교토를 중심으로 한 새

로운 업무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이와 같은 이전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교토가 지닌 역사·문화적 상징성과 지역 문화 자원과

의 연계 가능성이 자리하고 있다. 교토부는 전통문화 중심지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며 문화청 

이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문화정책과 지역 자원을 결합할 수 있는 입지라는 점을 강점으

로 부각시켰다. 실제로 이전 이후 문화청은 식(食)문화 추진본부와 문화관광 추진본부를 신설

하는 등 정책 영역을 확장하였으며, 간사이 광역연합 및 경제계와의 협력을 통해 문화 기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CBX(Cultural Business Transformation)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 2024). 

둘째, 소비자청의 도쿠시마 이전은 전면 이전보다는 정책 실험 거점을 중심으로 한 기능 분산

형 이전의 성격을 가진다. 도쿠시마현은 소비자 정책과 교육 분야에서 축적된 지역 경험을 기반

으로, 현 전체를 정책 실증의 장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관 유치를 제안하였다. 

중앙정부 역시 새로운 소비자 정책을 시험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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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 도쿠시마현청 내에 ‘소비자행정 신미래창조오피스’가 

설치되었고, 이후 다양한 정책 실증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에는 

상설 조직인 ‘소비자청 신미래창조전략본부’가 출범하면서 거점 기능이 제도화되었다. 해당 

거점에서는 지역을 정책 실험의 공간으로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

어 청소년 참여형 ‘윤리적 소비’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 의식 확산을 도모하고 있으며, 국제 

소비자 포럼을 개최하여 정책 성과를 국내외로 확산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

치단체, 기업, 대학이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정책 실험과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지역

과 중앙정부 간 협력 모델이 형성되고 있다.

셋째, 총무성 통계국의 와카야마 이전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지역의 정책 혁신 역량과 결

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와카야마현은 데이터 활용과 증거 기반 정책 수립(EBPM)

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 2018년 ‘통계데이터 활용센터’가 설치

되었다. 이후 현 차원에서도 데이터 활용 추진 조직을 구축하고 EBPM 총괄 체계를 마련함으

로써 행정 전반에 걸친 데이터 기반 정책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이 과정에서 통계국, 통계센

터, 지방정부, 대학이 협력하여 공적 통계와 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력 확보를 통해 정책 분석 역량도 강화되었다.

넷째, 특허청의 오사카 거점 강화는 기존 간사이 지역에 분산되어 있던 ‘지식재산 종합지원

창구’를 총괄·통합하여 원스톱 지원 체계를 고도화한 사례다. 특허청은 간사이 경제권의 산업 

집적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 실정에 정통한 현지 전문 인력을 활용한 다양한 현장 밀착

형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일본 지적재산권정보·연수관(INPIT-KANSAI)은 연간 수십 건

의 세미나와 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을 수행하고, 정례 포럼을 통해 지식재산 활동에 대한 인

식 확산과 정책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나아가 ‘간사이 이노베이션 이니셔티브’와 ‘간사이 공

창의 숲(関西·共創の森)’ 등 기존 지역 기업지원 생태계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수요 기반 정책

을 강화하였다. 

다섯째, 중소기업청 역시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현장 밀착형 정책 수행을 통해 지역 산업과

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2017년 긴키경제산업국 내 중소기업정책조사과를 설치하여 지역 중

소기업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1000개사 방문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된 기업 정보를 정책 수립과 홍보에 활용하였다. 이와 함께 ‘관서기업 프론트라인’

과 ‘KIZASHI 간사이 유망 기업 사례집’ 등을 발간하여 지역 기업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신하

였고, 인적자본경영 관련 조사·분석도 수행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 기반 정보 축적과 정

책 고도화, 그리고 기업과의 신뢰 형성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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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일본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 사례와 지역 제안 내용

이전 형태 기관명 이전 지역 지자체 유치 제안 내용

전면 이전 문화청 교토부
일본 전통문화 중심지라는 역사·문화적 상징성을 근거로 문화행정과 

문화정책 추진의 거점이 교토에 위치해야 한다는 논리

거점 신설

소비자청 도쿠시마현
지역의 소비자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현 전체를 소비자 정책 실증 필드

로 제공하고, ‘신미래창조전략본부’ 설치를 통한 정책 실험 거점 제안

총무성 통계국 와카야마현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 거점 조성을 제안하고, 데이터 활용 추진센터 

설치 및 EBPM 체제 구축과 데이터 인재 양성 협력 방안 제시

기존 거점 

강화

특허청 오사카부
간사이 산업 집적을 기반으로 지식재산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지역 

기업지원 생태계 연계를 통한 수요 기반 정책 수행 거점 제안

중소기업청 오사카부
간사이 산업 기반을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 지원 및 벤처 생태계 육성

을 위한 현장 밀착형 기업 지원 정책 거점 구축 제안

기상청 미에현
지자체와 공동 방재 정책 연구체계 구축 및 재난 대응 타임라인 협력을 

통한 지역 방재체계 연계 강화 방안 제안

관광청
전국 

지방운수국

전국 운수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 자율 관광정책 추진 체계를 구

축하고, ‘관광비전 추진 지방 블록 전략회의’ 운영방식 제안 및 수용

        

＊홋카이도 운수국(홋카이도), 도호쿠 운수국(미야기현), 간토 

운수국(가나가와현), 호쿠리쿠신에쓰 운수국(니가타현), 주부 

운수국(아이치현), 긴키 운수국(오사카부), 주고쿠 운수국(히로시마현), 

시코쿠 운수국(가가와현), 규슈 운수국(후쿠오카현)의 각 소재지 포함

자료: 내각관방(2024), 내각관방 디지털전원도시국가구상실현회의 사무국(2024)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여섯째, 기상청의 미에현 사례는 기존 지방 거점이 지역 방재체계와 결합하여 실질적인 정

책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상청은 미에현과 협력하여 방재 정책 연구회를 운영

하고, ‘미에현판 타임라인’ 구축을 기술적으로 지원하였다. 이후 재난 대응 조직 전반에 타임

라인 운영이 확산되었으며, 현 내 모든 시정촌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남해 트로

프 지진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를 통해 다수 지역이 방재 대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아

울러 워크숍, 교육, 설명회 등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병행함으로써 지역 방재 역량을 강화

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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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관광청은 특정 지역으로의 이전보다는 전국 지방운수국을 활용한 기능 분산형 

접근이 두드러지는 사례다. 관광청은 단일 거점을 중심으로 한 이전보다는 지방운수국 네트

워크를 기반으로 지역 관광정책 기능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지역

이 자율적으로 관광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정책 효과

를 높이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관광청 사례가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장소 

중심 이전’보다는 ‘기능 중심 분산’의 성격을 보다 강하게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 연구·연수기관 이전 사례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상징적인 정책 시범적 성격을 지닌 사례였다면, 연구기관과 연수기관 

이전은 보다 실질적인 기능 분선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일본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7

개 기관 이전과 병행하여 국립연구기관과 연수기관을 포함한 다수 기관을 지방 이전 또는 기

능 이전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연구기관은 13개 기관 32건, 연수기관은 11개 기관 

18건의 이전 또는 기능 이전이 추진되었다(내각관방, 2024).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조직 이

전에 그치지 않고 연구 및 교육·연수 기능을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중앙정부 기능과 지역 혁신 역량을 결합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내각관방, 2016; 

내각관방, 2024).

연구기관 이전은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비교할 때 추진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부 사례

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산업 기반이나 연구 환경과의 연계를 근거로 유치 제안을 제시하면

서 시작되었으나, 동시에 정부가 기존 연구 네트워크와 연구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능 배

치를 조정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즉, 연구기관 이전은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제안과 국가 차

원의 연구 기능 재배치가 결합된 혼합형 방식으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구기관 이전은 연구 분야와 지역 특성을 연계하여 지역 특화 연구 거점을 형성하려

는 전략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연구개발 활동은 실험 환경과 산업 기반에 크게 의존하는 특

성을 가지므로, 지역 여건과 결합될 경우 연구 효율성과 정책 효과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다. 

실제로 해양연구개발기구(JAMSTEC),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 이화학연구소(RIKEN),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NARO) 등 주요 국립연구기관은 일부 연구 기능의 이전이

나 협력 거점 설치를 통해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

된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지방 거점을 확대하였다. 이는 연구기관 이전이 단순

한 공간적 분산이 아니라 공동 연구 거점 구축과 산업 연계 연구 확대를 통해 지역 혁신 체계

를 형성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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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이전의 공간적 분포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기보다는 일본 전역에 걸쳐 나타난다. 이

는 연구개발 기능을 전국적으로 분산 배치함으로써 지역별 혁신 거점을 확대하려는 정책적 의

도를 반영한 것이다. 해양, 농업, 산업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기능이 지역 특성과 결합하여 

배치되면서, 지방에서도 중앙정부 연구기관과의 협력 연구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한편, 연수기관 이전은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 분산이라는 점에서는 연구기관과 동일한 정

책 흐름에 위치하지만, 추진 방식에서는 보다 정책적 배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연수기관

은 연구기관과 달리 교육·훈련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연구 환경보다는 교육 시

설, 연수 여건, 지역 협력 체계 등이 입지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일부 지

역의 유치 제안이 반영되기도 했으나, 실제 이전 과정에서는 중앙정부가 운영 효율성과 교육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한 사례가 많았다.

특히 공무원 연수기관, 직업교육 기관, 전문 교육훈련 기관 등은 지역 대학이나 교육기관과

의 협력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거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전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이

전은 단순한 기관 이전이라기보다 교육·연수 기능의 지역 분산과 교육 거점 확충을 목표로 설

계된 것으로, 일부 기관은 지방 대학과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 과정을 통해 기능을 확대하였다.

또한 연수기관 가운데 일부는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인

력 양성에도 기여하였다. 특히 기술 교육 및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은 지역 산업 구조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였

다. 이는 연수기관 이전이 중앙정부의 교육·훈련 기능을 분산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인

력 양성 체계를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졌음을 의미한다.

연수기관 역시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분산 배치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다양한 지역에서 교육·연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설계된 결과로, 교원 연수, 

직업능력 개발, 국제협력 교육 등 다양한 기능이 지역 거점 형태로 확산되면서 지방에서도 공

공 교육·연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다.

종합하면 연구기관과 연수기관 이전 정책은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 분산이라는 공통된 목표

와 함께 지역 혁신 거점 형성과 인력 양성 체계 구축이라는 두 가지 정책 효과를 동시에 지향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연구기관은 지역 산업과 연구개발 활동을 연결하는 역할을, 연수

기관은 지역 교육과 인력 양성 기반을 강화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정책 경험은 중앙

정부 기능의 지방 분산이 단순한 조직 이전을 넘어 지역 혁신과 인적 자원 개발을 촉진하는 정

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01❙지역 주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제언: 일본 지방창생전략 사례를 중심으로

www.jni.re.kr  •  105

<표 3> 일본 정부 연구기관 지방 이전 사례 - 32건

이전지 기관명 이전지 기관명

아오모리현 해양연구개발기구(JAMSTEC)* 오사카부
의약기반·건강·영양연구소*

국립 건강·영양연구소

미야기현 수산연구·교육기구(구 수산연구센터)* 효고현 이화학연구소(理研, RIKEN)*

야마가타현 국립암연구센터* 돗토리현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NARO)*

후쿠시마현 로봇 테스트 필드 시마네현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NARO)*

니가타현 의약기반·건강·영양연구소* 히로시마현
이화학연구소(理研, RIKEN)*

주류종합연구소**

도야마현 국립 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 야마구치현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수산연구·교육기구(구 수산연구센터)*

방위장비청 함정장비연구소

이시카와현
정보통신연구기구(NICT)*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
가가와현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NARO)*

후쿠이현

이화학연구소(理研, RIKEN)*

수산연구·교육기구(구 수산연구센터)*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

고치현 해양연구개발기구(JAMSTEC)*

시즈오카현 수산연구·교육기구(구 수산연구센터)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이화학연구소(理研, RIKEN)*

아이치현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NARO)*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

후쿠오카현

(구루메시)
이화학연구소(理研, RIKEN)*

시가현 국립환경연구소* 후쿠오카현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

교토부
정보통신연구기구(NICT)*

이화학연구소(理研, RIKEN)*
사가현 의약기반·건강·영양연구소*

주: * 국립연구소, **독립행정법인

자료: 내각관방 디지털전원도시국가구상실현회의 사무국(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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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일본 정부 연수기관 지방 이전 사례 - 18건

이전지 기관명 이전지 기관명

아키타현 교직원지원기구** 미에현 교직원지원기구**

도야마현
교직원지원기구**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

돗토리현 고령·장애·구직자고용지원기구**

시마네현 국제협력기구(JICA)**

이시카와현
국립미술관

(도쿄국립근대미술관 공예관)** 오카야마현
삼림기술종합연구소

자위대 체육학교
후쿠이현 교직원지원기구**

야마나시현 삼림기술종합연구소 에히메현 해상·항만·항공기술연구소(해상기술안전연구소)*

나가노현 자위대 체육학교 후쿠오카현 환경조사연구소

기후현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구마모토현 환경조사연구소

삼림기술종합연구소 오이타현 국제교류기금**

주: *국립연구소, **독립행정법인

자료: 내각관방 디지털전원도시국가구상실현회의 사무국(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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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본의 민간기업 본사 지방 이전 사례

1. 일본 기업 본사 이전 정책 추진 배경과 동향

일본에서 기업 본사 지방 이전 정책은 장기간 지속되어 온 수도권 집중 구조와 지방 인구 감

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맥락 속에서 등장하였다. 일본은 경제 성장 과정에서 도쿄권

으로 기업 활동 및 인구가 집중되는 구조가 고착되었고,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이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해 왔다. 실제로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도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상당 

부분이 10대 후반과 20대 청년층으로 나타나며, 대학 진학과 취업을 계기로 한 이동이 주요 

원인이다(그림 1). 이러한 인구 이동 양상은 지역 간 인구 격차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방의 노

동력 감소와 경제 기반 약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에서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

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 수단으로 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였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을 지속시키는 핵심 원인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

서, 기업의 핵심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역 거점을 확대하는 정책이 도입되었다. 즉 

기업 활동이 집중된 도쿄권 기능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지역 경제 기반을 강화하려는 이중적 

정책 목표가 반영된 것이다. 

자료: 내각관방 디지털전원도시국가구상실현회의 사무국․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2024)  

[그림 1] 도쿄권 연령대별 전입인구 초과 추이(201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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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 환경 속에 기업 입지 전략에도 변화가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

격 근무와 디지털 협업 방식이 확대되면서 기업 활동이 반드시 대도시에 집중될 필요가 없다

는 인식이 확산하였다. 동시에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 측면에서도 기업 기능을 분산하기 위한 전략이 강화되었고, 도쿄 중심부

의 높은 임대료와 운영 비용을 절감하려는 경영적 판단이 결합되면서 일부 기업은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거점을 확대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변화는 [그림 2]와 같이 실제 통계에서도 일정 기간 뚜렷하게 나타났다. 수도권(도쿄·가나

가와·지바·사이타마)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 수는 2024년 363사로 집계되어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반면 같은 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은 296사에 

그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전출 초과가 발생하였다. 이는 원격 근무 확산, 비용 절감 전략, 재

난 대응을 위한 기능 분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코로나19 이후 ‘탈수도

권’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자료: 제국데이터뱅크(2026)

[그림 2] 일본 수도권 기업 전입․전출 동향 (1990년 이후, 본사 기준)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흐름은 다시 조정되는 양상을 보인다. 2025년에는 지방에서 수도

권으로 이전한 기업이 363사로 증가한 반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325사로 

감소하여 전입 초과가 발생하였다. 이는 팬데믹 시기에 나타났던 수도권 이탈 흐름이 역전되

면서, 다시 수도권 중심의 기업 입지 구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대면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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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회복과 함께 주요 거래처와 시장이 집중된 수도권의 입지 이점이 재부각된 점이 이러

한 변화의 주요 배경으로 지적된다. 또한 기업의 인재 확보 전략 역시 수도권 회귀 현상을 설

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수도권은 전문 인력과 고급 인재가 집적된 지역으로, 신기술 산업과 

스타트업을 유인하는 핵심 경쟁력을 갖는다. 이러한 집적의 경제는 기업 성장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일부 기업은 지방 이전을 통해 얻는 비용 절감 효과보다 수도권에서 확보할 

수 있는 시장 접근성과 네트워크 효과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흐름은 일본의 기업 본사 지방 이전 정책이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구조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정책은 기업 이전을 단순히 유

도하는 수준을 넘어, 기업의 입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접근성, 인재 확보, 네트워크 효

과 등 구조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기업 본사 지방 이전의 추진 구조: 정부 정책과 지역의 역할

가. 중앙정부 정책: 기업 이전을 유도하는 제도적 인센티브

일본의 기업 본사 지방 이전 정책은 기업의 자율적인 입지 선택을 전제로 하되, 중앙정부가 

제도적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기업 이

전을 행정적으로 강제하기보다 비용 구조와 입지 조건을 변화시켜 지방 입지의 상대적 매력

을 높이는 정책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다(박경·허동숙, 2021). 일본 정부는 세제 감면, 고용 

창출 지원, 투자 비용 완화 등 세재 및 재정 지원을 마련하고, 이에 더해 지방정부 지원을 결합

하여 다층적 정책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러한 인센티브 체계의 핵심은 지방 거점 강화 세제로 2015년 「지역재생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 개편을 거치며 확대되어 왔다. 초기에는 도쿄 23구에서 지방으로  본

사 기능을 이전하는 ‘이전형’과 기존 지방 거점을 확대하거나 도쿄 23구 이외의 지역에서 지

방으로 이전하는 ‘확충형’으로 구분하여 세제 혜택(오피스 감세)과 고용 인센티브(고용촉진

세제)를 차등 적용하는 구조였다. 특히 이전형은 확충형보다 높은 수준의 세제 지원과 고용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기능 이전을 보다 강하게 

유도하는 정책적 장치로 기능하였다. 

이후 제도는 기업 참여 확대와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편되었다. 2024년 개

편으로 2026년 3월 31일까지 연장되었던 적용 기한은 최근 발표된 2026년 세제 개정 대강을 

통해 다시 2년 더 연장되어 지방에서의 양질의 고용 창출을 위한 정책적 동력을 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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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했다. 또한 기존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고용촉진세제’가 단일 ‘오피스 감세(확충 부분)’ 

제도로 통합 및 일원화되는 등 인센티브 구조 역시 한층 정비되었다. 

최근 개편에서 두드러진 또 다른 변화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요건 재조정과 대상 

범위의 획기적 확대이다. 대기업의 경우 설비 투자 취득가액 요건이 기존 3,500만 엔에서 

4,500만 엔으로 상향되었고, 인구 집중 지역 이외에서 이동한 전근자는 고용 증가 수 산정 대

상에서 제외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도록 요건이 일부 정교해졌

다. 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시설은 대폭 확대되었다. 기존의 본사 관리 기능 중심에서 

벗어나 정보서비스(IT), 상업 서비스, 인사이드 세일즈 등 비대면 업무 시설은 물론, 사내 보

육소와 학동(특정업무 아동복지시설) 등 육아지원시설까지 지속적으로 혜택 범위에 포함되

었다. 이는 기업의 유연한 조직 운영 방식 변화와 워라밸을 중시하는 최신 노동시장 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국세 감면과 지방세 감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이 결합되는 점도 중

요한 특징이다. 법인세 감면 외에도 부동산 취득세, 고정자산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지며, 임대료 보조나 고용 보조금 등 다양한 재정 지원이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이러한 

구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수단이 결합된 형태로, 기업의 이전에 수반되는 비용 부

담을 완화하고 지방 입지 선택의 경제적 유인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그림 3).

한편 기업의 지방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또 다른 제도로 기업판 ‘고향납세’가 있다.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활성화 사업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의 최대 약 90%를 법인세 등에서 공

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직접적인 이전 유도 수단은 아니지만, 기업과 지역 간 협력 관계를 강

화하는 보조적 정책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자유민주당 정무조사회 사회기능 이전·분산형 

국가조성 추진본부, 2024).

일본 정부는 기업 본사 이전 정책을 국토 구조 재편 전략과 연계해서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업연속성계획(BCP) 관점에서 기업 기능 분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연재해 위험이 

높은 일본의 특성상 수도권 집중은 국가 전체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본

사 기능을 분산하고 지방에 백업 거점이나 위성 오피스를 구축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자유민주당 정무조사회 사회기능 이전·분산형 국가조성 추진본부, 2024).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 발전과 원격 근무 확산을 반영하여 기업 기능의 공간적 분산을 촉진

하는 정책도 강화되고 있다. ‘지방창생 2.0’ 정책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와 원격 근무 환경을 

확충함으로써 본사 기능 또는 일부 조직의 분산 배치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운영 효율성과 재난 대응 능력을 동시에 제고하는 한편 지방 경제에 새로운 고용과 산업 활동

을 창출하는 기반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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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박경·허동숙(2021), 세리시법인 야마다앤드파트너즈(2022), 자유민주당 정무조사회 사회기능 이전·분산형 국가조성 추진

본부(2024)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작성

[그림 3] 일본 기업 본사 지방 이전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

나. 지역 역할: 기업 유치와 산업 환경 조성

기업 본사 지방 이전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한 정책 수혜자를 넘어, 기

업 유치와 지역 내 안착을 주도하는 핵심 행위자로 기능한다. 중앙정부가 세제 인센티브를 통

해 기업의 입지 선택을 유도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면, 실제 입지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가 제공하는 구체적 지원과 전략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기업 이전 

정책은 중앙정부의 제도적 유도와 지방정부의 전략적 실행이 결합된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지원을 중심으로 기업의 초기 이전 비용을 완화하는 전략을 활

용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세제 인센티브에 더해 보조금, 임대료 지원, 고용 인센티브, 지방세 

감면 등을 결합한 지원 구조를 통해 기업의 투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있다. 일부 지

역에서는 고액 보조금과 고용 지원을 연계하거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간 지원을 중복 적용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등 재정적 유인을 강화하는 방식이 나타난다(히로시마현, 구마모토시, 

도야마현). 이는 중앙정부의 세제 지원과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이 결합된 ‘패키지형 인센티브 

구조’로, 기업의 입지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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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지역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밀착형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 유치 과정에서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입지 선정, 인

허가, 이전 절차, 정착 이후 운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

업의 개별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한 행정 절차

를 넘어 기업 종사자의 주거, 교육, 생활 환경까지 포괄하는 경우도 나타나며, 기업이 새로운 

지역에서 겪는 불확실성과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나라시, 가고시마현 히오키

시, 와카야마현 시라하마정). 이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보완하는 비재정적 요소, 즉 ‘소프트웨

어적 지원’이 기업 유치 경쟁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접 기업 유치 활동에 참여하는 ‘톱 세일즈’를 통해 기업과의 관

계 구축과 입지 결정을 촉진하고 있다. 지자체장은 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지역의 입지 조건

과 지원 정책을 직접 설명하며 신뢰 형성과 의사결정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기

업 간 교류 행사와 비즈니스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외부 기업이 지역 산업 환경을 체험하

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히로시마현, 도야마현, 가고시마현 

히오키시).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기업과 지역 간 지속적 협력 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넷째, 기업의 장기적 정착을 위해 산업 기반과 물리적 인프라를 조성하는 전략이 병행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산업 용지 개발, 교통 접근성 개선,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기업 

활동에 적합한 입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기존 산업과 연계한 클러스터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 유치를 넘어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

하려는 접근으로, 지역 특화 산업과 결합된 전략으로 발전하고 있다(나라시, 구마모토시).

이와 같이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지원, 행정 지원, 네트워크 구축, 산업 기반 조성 등 

다양한 수단을 결합하여 기업 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업 이전 정책이 단순한 입

지 이동을 넘어 지역 간 경쟁적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실제 기업의 입지 결정

은 중앙정부의 제도적 인센티브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차별화된 정책 역량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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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일본 지역의 기업 유치 및 지역 정착 지원 전략

구분 주요 내용 특징 정책적 의미

재정 지원 전략
보조금, 임대료 지원, 고용 

인센티브, 지방세 감면

중앙정부 세제 + 지방정부 재정 

결합
기업의 초기 이전 비용 최소화

행정 지원 
원스톱 행정 지원, 전담 인력 

운영, 정착 지원
기업 맞춤형 밀착 지원 기업의 행정·심리적 부담 완화

톱 세일즈 및 

네트워킹

지자체장 직접 유치 활동, 기업 

교류 행사, 비즈니스 매칭
관계 기반 유치 전략

기업-지역 간 신뢰 형성 및 기회 

창출

산업 기반 및 

인프라 조성

산업 용지 개발, 교통·디지털 

인프라 구축, 클러스터 형성
장기 정착 기반 구축 단순 유치 → 산업 생태계 형성

자료: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2025) 내용에서 발췌 및 저자 재구성

3. 기업 본사 이전의 주요 성공 사례 분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기업 본사 지방 이전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를 목표로 중앙정부의 제도적 인센티브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적 지원이 결합된 구조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자율적인 경영 판단에 따라 지방 이전 또

는 기능 분산을 선택하고 있으며, 그 결과 다양한 형태의 이전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

근 사례를 보면 기업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입지 이동을 넘어, 기업의 경영 전략과 지역발전 

전략이 결합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기업들은 지방 이전을 통해 디지털 기반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인재 확보와 사업 리스크 분산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는 기업 이전이 기

업 전략과 지역 정책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산업 정책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1)

가. 본사 기능 이전형

본사 기능 이전형은 도쿄 23구에 위치하던 본사 기능의 전부 또는 핵심 부서를 지방으로 이

전하는 형태로, 기업의 경영관리 기능이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

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유형으로 평가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파소나 그룹(Pasona Group)의 본사 이전이 있다. 파소나 그룹은 업무 

프로세스 외주화(BPO), 인사관리(HR)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종합 인재 서비스 기업으로, 

2020년부터 도쿄에 위치한 본사의 핵심 기능을 효고현 아와지섬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하

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사, 재무, 경영기획 등 핵심 관리 부서를 포함한 

1) 이하 내용은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2025)의 지자체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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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200명의 임직원이 이전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이는 일본 기업의 지방 이전 사례 가운데

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사례로 평가된다. 파소나 그룹은 본사 이전의 주요 목적을 재난 대응

을 위한 사업연속성계획(BCP) 강화와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있으며, 자연환경이 풍

부한 지역에서의 근무 환경을 통해 조직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이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

다. 이러한 이전은 아와지섬 지역의 관광 및 문화 프로젝트와 결합되어 지역 내 상업시설과 

관광 자원의 확충을 유도하였으며, 신규 고용 창출과 유동 인구 증가 등 지역 경제에 가시적

인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또 다른 사례로는 에클렉트(Eclect)의 본사 이전이 있다. 에클렉트는 클라우드 시스템과 애

플리케이션 개발 및 고객 경험(CX) 솔루션을 제공하는 IT 기업으로, 코로나19 이후 전면적인 

텔레워크 환경이 직원들의 정신적 피로도와 조직 소통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사 기능을 도쿄에서 히로시마로 이전하였다. 히로시마현과 히로시마시는 기업 유치를 위해 

최대 약 2억 엔 규모의 보조금을 제공하였으며, 기업은 이를 활용해 새로운 업무 환경을 구축

하였다. 또한 히로시마 인근의 오사키카미지마에 직원들의 휴식과 창의적 협업을 위한 웰빙 

센터를 조성하고 지역 대학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기업 이전이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조직 문화와 업무 환경 

개선, 지역 협력 확대와 결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서던 크로스 시스템즈(Southern Cross Systems)는 도쿄와 미야자키에 본사 기능을 

분산하는 ‘이중 본사 체제’를 구축한 사례로 주목된다. 이 기업은 IT 컨설팅과 소프트웨어 개

발 사업을 전개하는 IT 전문 기업으로, 대표자의 고향 기여 의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유치 정책이 결합해 미야자키시에 새로운 본사 기능을 구축하였다. 특히 채용과 인사 기능을 

포함한 일부 핵심 업무를 미야자키로 이전하였으며,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IT 인재를 교육하

고 채용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미야자키 본사는 IT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거점 역할을 수

행하고 있으며, 지역 인재의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나. 특정 기능 확충 및 분산형

확충형은 본사 전체를 이전하기보다는 연구개발, 영업, 관리 등 특정 기능을 지방에 설치하

거나 확대하는 형태로,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에서 주로 나타나는 이전 유형이다. 이 유형은 

기업이 도쿄의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특정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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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례로 세일즈포스 재팬(Salesforce Japan)의 와카야마현 시라하마 위성 오피

스를 들 수 있다. 세일즈포스 재팬은 클라우드 기반 고객관계관리(CRM) 및 영업 지원 플랫폼

을 제공하는 글로벌 IT 기업 일본 법인으로, 지방창생 텔레워크 실증 사업에 참여하면서 시라

하마에 위성 오피스를 개설하고 인사이드 세일즈(Inside Sales) 부서를 배치하였다. 운영 결

과 시라하마 오피스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이 도쿄 대비 약 20%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자연환경이 쾌적한 근무 환경이 직원들의 집중도를 높이고 업무 만족도를 향상시킨 

결과로 분석된다. 이 사례는 디지털 기반 업무 환경을 활용하면 지방에서도 높은 생산성을 유

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나카노 어패럴(Nakano Apparel) 역시 지방 거점을 활용한 기업 이전 사례이다. 이 기업

은 의류 기획 및 제조를 담당하는 OEM·ODM 전문 기업으로, 공장 인수·합병으로 인해 기업 

본사를 나라현에서 야마가타현 난요시로 이전하였다. 이후 사무 공간과 함께 사택, 셰어하우

스, 사내 보육소 등을 포함한 복합 복리후생 시설인 ‘NAKANO VILLAGE’를 조성하여 직원

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시설은 직원들의 정주 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지역 인재 채용 확대에도 기여하면서, 기업과 지역사회가 결합된 새로운 근무 환

경 모델을 선도했다. 

또한 타카라 바이오(Takara Bio)는 의료 및 유전자 연구 분야 기업으로, 분산되어 있던 연

구개발 거점을 통합하고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시가현 쿠사츠시에 본

사 및 연구 시설을 확충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방거점강화세제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활용하여 대규모 연구 시설 투자를 추진하였다. 특히 관서 지역 출신의 U턴 인재를 포함한 바

이오 전문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연구개발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지역 바이오 산업 발전에

도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몰텐(Molten)은 스포츠용품 및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히로시마시

에 연구개발 기능을 통합한 ‘molten[the Box]’를 구축하였다. 이 시설은 분산되어 있던 여러 

사업부의 연구개발 기능을 하나의 공간에 집약함으로써 엔지니어 간 협력 강화 및 혁신 촉진

을 도모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특히 창의적인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실험적 공간을 

마련하고 조직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설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공간 혁신은 연구개발 효율

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재 채용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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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일본 기업 본사 지방 이전 주요 사례

구분 기업 이름 이전 시기 이전 내용 주요 특징

본사 기능 

이전형

파소나 

그룹 
2020

도쿄 본사의 인사·재무·경영기획 등 

핵심 기능을 효고현 아와지섬으로 

단계적으로 이전

약 1,200명 규모 이전, BCP 대응 및 삶

의 질 향상 전략,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

화 효과

에클렉트 2021 도쿄 본사 기능을 히로시마로 이전
지자체 보조금 지원, 클라우드 기반 업무 

환경 구축, 지역 대학 및 지자체 협력

서던 

크로스 

시스템즈 

2023
도쿄–미야자키 ‘이중 본사 체제’ 

구축

IT 인재 양성 거점 역할, 지역 대학 연계 

인력 확보

기능 

확충·분산형

세일즈포

스 재팬 
2015

와카야마현 시라하마에 위성 오피스 

설치

텔레워크 기반 업무 운영, 도쿄 대비 약 

20% 생산성 향상

나카노 

어패럴 
2016

나라현에서 야마가타현 난요시로 본

사 이전 및 업무 거점 구축

‘NAKANO VILLAGE’ 조성, 사택·보육

시설 등 복리후생 기반 정주 환경 구축

타카라 

바이오 
2015

시가현 쿠사츠시에 연구개발 및 본

사 기능 확충

CDMO 사업 확대, 바이오 연구 인력 확

보, 지방거점강화세제 활용

몰텐 2022
히로시마에 연구개발 거점 ‘molten 

the Box’ 구축

분산된 R&D 기능 통합, 혁신적 업무 공

간 조성 및 협업 강화

자료: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2025) 내용에서 발췌 및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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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정책 제언 

본 연구는 일본의 지방창생정책 일환으로 추진된 공공기관 및 기업 지방 이전 사례와 정책

을 분석하고, 특히 지역의 제안과 주도적 역할이 정책 추진에 미친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광

주·전남이 주목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일본의 지방 이전 정

책은 단순한 공간적 분산을 넘어 지역 산업과 연계된 기능 재배치와 지역 주도의 전략적 유치

가 결합될 때 정책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산업 기

반과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이전을 제안하고, 이전 이후에도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정책 성과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공공기

관 이전이 단순한 입지 정책이 아니라 지역발전 전략과 결합된 구조적 정책으로 접근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2003년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1차 혁신도시 정책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혁신도시는 인구 구조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 측면에서 일

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청년층 유입과 아동 인구 증가 등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었

다. 국토교통부(2022)에 따르면 혁신도시의 평균 연령은 34.7세로 전국 평균(43.3세)보다 

낮으며, 만 9세 이하 인구 비중은 15.5%로 전국 평균(7.5%)의 약 2배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 이룬 성과가 원래 기대보다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혁신도시 인구와 기업의 

증가세는 답보 상태에 머무는 등 이전 성과도 잠시 주춤하는 추세라고 한다. 이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해 다시 지역이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역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주

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과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혁신도시의 인구 및 기업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이전 효과가 점차 

약화되는 경향이 지적된다. 따라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해 지역이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

련하고 지속적인 발전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수도권에 인구와 일자리 집중은 더욱 심화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 번 더 공공

의 기능을 지방으로 재분산해야 한다는 국가균형발전이 다시 대두되었다. 이에 국민주권정부

는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을 5극3특으로 구조화하는 성장엔진 

촉진정책을 발표하고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정부는 최대 350여 개 공공기관

을 지방 이전 대상으로 검토하여 2차 이전 대상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이전을 시작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1차 공공기관 이전이 물리적으로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는 성과를 

냈지만, 전반적 핵심 의사결정 기능이나 주요 사업 부서는 여전히 수도권에 남는 사례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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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소비 증가로 일부 지역경제 효과는 나타났지만 해당 지역에 실질적으로 

정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더불어 지역산업 구조를 변화시키는 수준까

지는 미치지 못하여 지역경제 생태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것은 부족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국민주권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정책은 단순히 기관의 물리적 위치를 

지방으로 옮기는 '이전' 개념을 넘어, 해당 기관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깊숙이 스며들어 지

역의 경제, 사회, 문화적 역량을 함께 끌어올리는 혁신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3단계의 

공공기관 유치 전략이 종합적으로 추진될 때 공공기관 이전은 공간 정책이 아니라 국가 발전 

구조를 재편하는 균형발전 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은 공공기관을 지역 산업을 견인하는 ‘앵커(Anchor)’로 인

식하고, 이를 지역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있다. 바람직한 지역 주

도 공공기관 이전 정책 방향은 궁극적으로 산업 전략을 먼저 설계하고 공공기관과 연관된 민

간기업들을 그 안에 배치하여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이는 일본 사례에서 강조한 지역 내 자

립적 순환구조를 만드는 핵심 방식이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실현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전 

대상 공공기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1차 

이전으로 정착한 공공기관의 출자기관 및 산하기관과 연계한 이전을 통해 질적(수직적) 범위

를 확대하고, 지역 산업과 밀접한 금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등을 포함하는 양적(수평적) 범

위 확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지방 재분산의 원칙을 신속성, 효율성, 개방성 측면에서 정립하는 것도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하다. ‘신속성’ 원칙은 기존 혁신도시 확대 및 혁신도시 

내 입지 가능 공간을 확보하여 이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 ‘효율성과 효과성’ 

원칙은 5극3특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산업 생태계 개편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방향을 의미한다. ‘개방성’은 이전 종사자의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원칙이다. 즉, 신속성은 정책 추진의 속도와 실행력을, 효율성과 

효과성은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경제적 성과 창출을, 개방성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갈등 관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1차 공공기관 이전이 기관을 물리적으로 지방 이전하는 것에 치우쳤다면 2차 이전 

때는 로컬화를 통해 지역과의 유기적 결합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기능적·사회적으로 결합

하는 로컬화 전략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에 ‘정

착’하는 정책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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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앙정부는 광주·전남이 공공기관 로컬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의 

전략적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첫 번째 전략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대응도 중요하다. 그동안 광주․전남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들은 공

공기관 이전에 대해 수동적 유치 경쟁으로 접근하였다. 이는 중앙정부 중심 이전 정책에 따른 

한계라 할 수 있지만, 최근 지역 주도형 국가균형 정책이 힘을 얻는 과정에서는 일본 사례처

럼 유치 경쟁에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즉 지역의 산업 구조와 발전 방향을 선제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을 선택적으로 유치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더불어 지역사회는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생활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육 환경 개선, 의료 서비스 확충, 문화 시설 확대, 교통

환경 개선 등 이전 직원 및 동반 이전 가족들의 수요를 반영한 정주여건 정책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이제 수도권 공공기관의 광주․전남 추가 이전은 단순히 몇 개 기관을 이전하는 수준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을 지역으로 확장하는 ‘5극3특’ 체제 완성을 위한 성장엔진으로 기능할 것이

다. 광주․전남이 하나의 경제권·생활권을 형성한 즈음에, 합리적인 공공기관 이전 전략을 통

해 에너지와 인공지능이라는 미래 먹거리를 중심으로 남부권 경제의 중심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광주·전남은 일본의 지방 이전 사례를 참고하고,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이

전 로드맵과 연계한 맞춤형 유치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내 혁신 거점 조성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 산업과 인구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을 전략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특히 전력·에너지, AI·모빌리티, 농생명·식품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다.

먼저 1차 이전한 공공기관 기능군과 연계사업 창출이 가능한 유관기관을 우선적으로 유치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광주·전남의 지역 대표 및 특화산업과 연계성이 높고 지역발전에 대

한 파급효과가 큰 핵심 공공기관의 이전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

별시 출범을 기회로 지역에서 희망하는 이전기관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유치 인센티

브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끝으로 일본의 지역창생정책이 성과와 실패를 동시에 경험한 이유로 정주성 확보 여부에 

대한 지적이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사람이 머무는 구조와 결합해 인구 유입과 정주  

중심 전략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혁신도시 내 합동임대청사 구축은 공공기관 이전

의 신속성과 수용성을 높여 이전기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필수 기반이 될 수 있다. 특히 중·

소규모 공공기관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임대형 청사 모델은 지역의 수용 능력을 확대하고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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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지역 산업 전략과 연계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방식으

로 추진될 경우, 광주·전남은 공공기관 이전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혁신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산업 연계형 유치 전략, 제도적 기반 강화, 정주 여건 개선이 유기적으로 결

합될 때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분산 정책을 넘어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형성하는 

핵심 수단으로 기능하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광주·전남은 공

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선도적 모델이자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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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생물다양성 관점에서 섬의 가치
: 전라남도 섬 지역 현황과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의미

김현희 • 전남연구원 기후AI에너지실 연구위원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는 인류가 직면한 대표적인 환경 위기다. 최근 국제사회는 기

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를 상호 연계된 복합 위기로 인식하며, 이에 대한 통합적 대응의 필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1)는 2019년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약 

100만 종의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인간 활동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생물다양성 감소는 단순한 자연환경 훼손에 그치지 않고 식량 안보, 

기후 조절, 인간 건강 등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논의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2022년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과 해양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이른바 

‘30 by 30’ 목표를 제시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의 실질적 이행을 촉구하였다(CBD, 2022). 이

는 생물다양성 보전이 환경 분야에 국한된 과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의 미래 

1) IPBES(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전 지구 생물

다양성·생태계서비스 평가를 통해 생물다양성협약(CBD)의 과학적 자문과 정책 지원을 위해 2012년 설립된 유엔환경

계획(UNEP) 산하 정부 간 연구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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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 의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섬(island, 島)은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중요하고 독특한 공간으로 주목

받고 있다. 섬은 지리적 격리성으로 인해 섬 내부에서 독자적인 진화 과정을 거치며 많은 고

유종(Endemic Species)이 자생한다. 그리고 전 세계 육지 면적에서 섬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 수준에 불과하지만, 전체 생물종의 약 20%가 섬 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Whittaker & Fernández-Palacios, 2007). 특히 조류와 파충류 등 일부 생물군에서는 고유

종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며, 이로 인해 섬은 생물다양성 ‘핫스팟(hotspot)’으로 평가된다.

섬 생태계는 높은 생태적 가치와 동시에 구조적 취약성을 가진다. 제한된 공간과 단순한 생태

계 구조로 인해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후변화와 인간 활동의 영향이 좁은 공

간에 집약되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최근 해수면 상승과 해양 환경 변화는 저지대 섬과 연안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IPCC, 2021), 외래종 유입은 섬 고유종 감소와 생태

계 교란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Simberloff et al., 2013). 또한 관광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 등 인간 활동의 확대는 서식지 파편화와 생태계 훼손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처럼 섬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섬은 여전히 관광 및 개발 중심의 공간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국내 섬 정책은 해양

수산, 관광, 지역개발 등 개별 분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생물다양성 관점에서의 통합

적 접근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섬을 단순한 개발 대상이 아닌 생태적 자

산이자 전략적 공간으로 재인식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라남도는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섬 생물다양성의 핵심 지역으로 평가된다. 전남은 전국

에서 가장 많은 섬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다도해를 중심으로 해양·연안·산림생태계가 복합적

으로 형성되어 있다. 특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신안 다도해와 완도 등 주요 

섬 지역은 다양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반면 

관광 개발 확대, 인구 감소, 관리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 역시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체계적

인 관리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6년 개최 예정인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

식을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주목된다. 이번 박람회는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섬의 

환경적·문화적·산업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조명하는 국제 행사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이는 섬을 관광 중심의 공간이 아닌 생태적 자산으로 재인식하고, 지속가능한 관리와 활

용 전략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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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 관점에서 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라남도 섬 지역을 중심

으로 생물다양성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여수세계섬박람회를 계기로 섬 생

물다양성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박람회와 연계한 생물다양성 가치에 대한 사회

적 인식 확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전남 차원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Ⅱ. 섬 생물다양성의 특성과 정책적 가치

1. 섬 생태계의 구조적 특성과 생물다양성

섬은 지리적으로 주변 육지와 분리되어 바다로 둘러싸인 독립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일반적

인 육상 생태계와 구별된다. 이러한 공간적 고립성은 섬 생태계의 형성과 진화 과정에 중요

한 물리적 환경 변수로 작용하며, 특징적인 섬 생물다양성을 형성하는 핵심 요인이다. 특히 

섬은 제한된 면적과 격리된 환경 속에서 종의 이입(immigration), 적응(adaptation), 멸종

(extinction)이 반복되면서 독자적인 생태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섬 생태계의 특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은 MacArthur와 Wilson(1967)의 섬

생물지리학 이론(The Theory of Island Biogeography)이다. 이 이론은 섬의 생물종 수가 

섬의 면적과 본토로부터의 거리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섬의 면적이 클수록 더 많은 생물종이 서식할 수 있으며, 본토와 가까울수록 종 유입 가능성

이 높아져 생물다양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지리적으로 고립된 섬은 다른 생태계와 비교해 고유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섬은 

장기간 외부와 분리된 환경 속에서 독자적인 진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만 존재

하는 종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Whittaker와 Fernández-Palacios(2007)는 섬을 ‘진화

의 실험실(evolutionary laboratory)’로 표현하며, 섬이 생물다양성 연구와 진화생물학 연

구에 있어 핵심적인 공간이라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갈라파고스 제도, 하와이 제도, 마다가스

카르 등 세계 주요 섬 지역은 높은 고유종 비율과 독특한 생태 구조로 인해 국제적 생물다양성 

핵심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태적 고유성은 동시에 환경 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섬 생

태계는 공간적 범위가 제한적이고 생태계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기 때문에 외부 환경 변

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기후변화, 외래종 유입, 인간 활동 확대 등은 섬 생태계에 급격

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특정 종의 멸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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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섬 생물다양성의 생태적 가치

생물다양성은 단순히 다양한 생물종이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생물다양성은 생

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고, 인간 사회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핵심 기반으로 작용한

다. 특히 섬 생태계는 면적이나 고도 등 다양한 형태의 육상 생태계와 연안 그리고 해양생태

계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공간에서 서로 연결된 구조를 가지며,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생물다양성과학기구는 생물다양성이 생태계 안정성과 회복력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라고 

평가하였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종이 공존하는 생태계는 외부 충격에 대한 저항성과 회복 능

력이 높으며, 이는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면 생물

다양성이 감소할 경우 생태계 기능이 약화되고, 이는 생태계서비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섬 생태계가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는 다양하다. 연안 및 해양 생태계는 탄소 저장과 

흡수 기능을 수행하며, 수질 정화와 해안 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

능이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블루카본(Blue Carbon)으로 대표되는 해

초지, 염습지, 갯벌과 같은 연안생태계는 탄소 저장 기능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섬 생태계의 정책적 중요성을 높이는 근거 중 하나다.

또한 섬 생태계는 재해 완충 기능도 수행한다. 섬 주변의 연안습지와 갯벌은 태풍과 해일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대응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가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을 강조

하는 배경에도 이러한 생태계 기능에 대한 인식 확대가 자리하고 있다(IUCN, 2020). 생태적 

측면 외에도 섬 생물다양성은 경관적·문화적 가치 또한 작지 않다. 섬의 자연환경은 지역 정

체성과 문화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주민 삶의 방식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

히 전통적인 어업과 해양문화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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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어업유산(왼쪽: 무안 낙지 맨손어업, 중앙: 보성 뻘배어업)과 노둣길

자료: 연합뉴스(왼쪽), 어업인수산(중앙),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hmark/221498012221)

[그림 1] 섬 생태계와 인간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낸 전통 어업문화와 경관

3. 섬 생물다양성의 학술적·경제적 가치 

섬은 생물다양성 연구와 진화 연구의 핵심 공간으로 활용되어왔다.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의 진화론 역시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생물상 관찰을 통해 발전하였으며, 이후 섬은 

생태학과 진화생물학 연구의 대표적인 연구 대상이자 연구 지역이 되었다. 섬 생태계는 제한

된 공간과 복잡하지 않은 생태 구조로 생물 간 상호작용과 진화 과정을 비교적 명확하게 관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학술적 가치는 최근 생물자원 활용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생물다양성은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원천 자원으로 활

용될 가능성을 가지며, 이는 생물다양성을 단순한 보전 대상이 아닌 미래 산업 자산으로 인식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생물다양성을 ‘자연자본(Natural Capital)’

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확대되고 있다. 자연자본은 자연환경이 인간 사회에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경제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개념으로, 생태계 보전과 경제 발전의 연계 가능성을 제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섬 생물다양성은 지역 발전 전략과 결합될 수 있는 중요한 잠재력을 

가진다(World Bank, 2021).

특히 생태관광(Ecotourism)은 섬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생태관광은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으로, 최근 

지속가능한 관광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생태관광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역 주민 소득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UNEP, 2019). 섬은 독특한 자연경관과 높은 수준의 생물학적 고유성을 보유하고 있어 

생태관광의 잠재력이 높은 공간으로 평가된다. 일반적인 관광이 경관 감상이나 휴양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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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춘다면, 섬 생태관광은 특산식물 관찰, 철새 탐조, 갯벌 체험, 해양생태 탐방 등 생물다양성 

자원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섬의 생태자원은 지역의 역사·

문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자연과 문화가 결합된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을 구축할 수 있

는 장점을 가진다.

그 예로 갈라파고스 제도, 뉴질랜드의 스튜어트섬, 호주의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인근 섬 

지역 등은 생물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생태관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보전을 동

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섬 생물다양성이 단순한 보전 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임을 보여준다. 다만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활용은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경우 오히려 생태계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로 일부 섬 지역에서는 관광객 증가와 기반시설 개발로 인해 서식지 훼손과 생

태계 교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섬 생태관광은 이용보다 보전을 우선하는 원칙 아래 

적정 수용력 관리, 생태 모니터링, 주민 참여형 운영체계 등을 기반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결국 섬 생물다양성의 가치는 개발을 통해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보전과 활용의 균형 속에서 

지속적으로 창출될 때 비로소 유지될 수 있다.

4. 기후위기 시대의 섬 생물다양성과 정책적 의미

최근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가 상호 연계된 문제로 인식되면서 섬 생태계의 정책적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IPCC(2021)는 기후변화가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 생물종 

이동 등을 통해 섬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저지대 섬과 

연안생태계는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공간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와 동시에 섬 생태계는 기

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갯벌과 연안습지는 탄소 저장 기능을 통해 탄소중

립 정책과 연결될 수 있으며, 자연기반해법을 활용한 기후적응 정책의 핵심 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이는 생물다양성 보전이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 전략과 통합적으

로 접근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IUCN, 2020). 또한 최근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를 연계하여 논의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은 기후행동(SDG 13), 해양생

태계 보전(SDG 14), 육상생태계 보전(SDG 15) 등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

며, 이는 지역 정책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UN, 2015). 

국내에서도 탄소중립과 생태 전환 정책이 확대되면서 섬 생태계의 정책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섬은 블루카본, 생태관광, 자연기반해법 등 다양한 정책 실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향후 지역 발전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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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생물다양성은 단순한 자연환경 보전의 대상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정책은 보전 중심의 접근을 넘

어 생태적 가치와 지역 발전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Ⅲ. 전라남도 섬 지역 생물다양성 현황과 과제

1. 전남 섬 지역의 생태적 특성

전라남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섬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국내 섬 생태계의 핵심 거점

이라 할 수 있다. 한국섬진흥원(2025)에 따르면 전국 유·무인도의 약 60%가 전남 지역에 분

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2) 그뿐만 아니라 전남의 연안과 섬은 다도해를 중심으

로 복잡한 연안 지형과 다양한 해양·연안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적 특성은 전남 

섬 지역이 높은 수준의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구분 유인도 무인도 섬 거주 인구(명)

경기도 6 37 729

인천광역시 40 152 214,317

충청남도 37 248 14,546

전라북도 25 105 3,981

전라남도 277 1,741 155,929

제주도 8 59 3,551

경상남도 80 475 303,274

부산광역시 4 41 108,049

울산광역시 0 4 0

경상북도 3 19 9,099

강원도 0 29 0

합계 480 2,910 813,475

자료: 한국섬진흥원 보도자료(대한민국 섬 3천390개…국가 공식 섬 현황 공표, 2025. 8. 8.)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1> 지자체별 섬 현황

2) 우리나라 전체 섬은 3,390개(유인도 480개, 무인도 2,910개). 이 중 전남의 유인도는 277개, 무인도는 1,7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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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스식 해안과 광범위한 갯벌이 분포하는 전남 서남해안은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 기반을 

제공하며, 해양과 육상 생태계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생태공간의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생태적 연결성과 역동성은 생물다양성 유지뿐 아니라 생태계 안정성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지난 2021년 전남 신안군을 중심으로 한 서남해안 갯벌은 국제적으로도 높은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

었다. 해당 지역은 저서생물과 철새의 주요 서식지로 기능할 뿐 아니라, 탄소 저장과 수질 정화 

등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연안생태계로 평가된다(UNESCO, 2021). 조류

생태학 관점에서도 전남 섬 지역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생태적 공간 가치를 지닌다. 신안 갯벌과 

흑산도·홍도 일대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East Asian-Australasian Flyway)의 핵

심 구간에 위치하며, 도요·물떼새류를 비롯한 다양한 철새의 중간 기착지와 서식지이다. 철새

는 생태계 건강성과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서식지

의 보전은 국제적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과도 직결된다. 이러한 점에서 전남 섬 지역은 단순

한 지역 생태계를 넘어 동아시아 생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핵심 거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Ramsar Convention Secretariat, 2016). 

이와 함께 전남 섬 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 압력이 낮은 지역이 다수 존재하여 높은 자연성

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일부 지역에서는 상록활엽수림과 해안 식생 등 섬 특유의 식

생 구조가 훼손 없이 잘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섬 생태계의 생물학적 고유성과 생태적 안정

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생물다양성 자원과 생태적 가치

갯벌, 연안습지, 해양생태계, 산림생태계 등 다양한 유형의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섬은 

국내 생물다양성 보전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선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갯벌

은 전남 섬 지역을 대표하는 핵심 생태자원이다. 갯벌은 저서생물, 어류, 조류 등이 공존하는 

생태계로서 먹이망 유지와 서식처 제공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탄소 저장, 

수질 정화, 해안 침식 완화 등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며, 최근에는 블루카본(Blue 

Carbon) 자원으로서 정책적 중요성도 확대되고 있다. 

해양 생태계 역시 전남 섬 지역의 핵심 생물다양성 자원이다. 남해안과 서남해안은 해조류

가 풍부하게 분포해 많은 해양생물의 산란장과 서식지를 제공한다. 특히 연안생태계는 어업 

생산성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지역 주민의 생계 기반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 또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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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연안생태계의 탄소 저장 기능과 기후조절 기능이 주목받으면서 기후위기 대응 측면

에서도 정책적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전남 섬 지역은 고유·희귀 동·식물이 다수 분포하는 생물학적 고유성의 핵심 지역으로 

평가된다. 연체동물인 참달팽이(Koreanohadra koreana)를 비롯해 흑산도비비추(Hosta 

yingeri), 홍도원추리(Hemerocallis hongdoensis), 신안새우난초(Calanthe aristulifera), 

홍도서덜취(Saussurea polylepis) 등은 지역을 대표하는 종으로, 섬의 지리적 고립성과 독

자적인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생물종은 제한된 지역

에만 분포하거나 섬 지역 특유의 환경에 적응하여 생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학술적 가치가 

높다. 이와 함께 조도만두나무(Glochidion chodoense)와 같은 희귀식물과 섬 지역 특유의 

생물상은 전남 섬 생태계의 높은 생물다양성과 생태적 특수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

가된다. 이는 섬이 단순한 자연경관의 공간이 아니라 생물학적 고유성과 생태적 다양성이 집

약된 지역임을 의미한다(그림 2).

- 참달팽이

- Koreanohadra koreana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 분포: 전남 홍도

- 조도만두나무

- Glochidion chodoense

- 위기종

- 분포: 전남 진도, 조도, 상조도

- 흑산도비비추

- Hosta yingeri 

- 준위협종

- 분포: 전남 진도, 조도, 상조도

- 신안새우난초

- Calanthe aristulifera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 취약종

- 분포: 전남 홍도

- 홍도서덜취

- Saussurea polylepis

- 준위협종

- 분포: 전남 홍도, 우이도 일대

- 홍도원추리

- Hemerocallis hongdoensis

- 분포: 흑산도, 홍도 등

자료: 국립생물자원관

[그림 2] 전라남도 섬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자생하는 동·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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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생태계 측면에서는 섬 지역에 자생하는 상록활엽수림과 난대성 식생이 주목된다. 이들 

식생은 기후변화 연구와 생태계 변화 관측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난대성 식

물의 북상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기후변화 

적응 정책과 연계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생물자원은 단순한 자연환경의 일부가 아니라 향후 생태연구와 환경교육, 생태관광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 가능한 지역의 핵심 생태자산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자연자

본으로서 생물다양성은 생태계 보전과 지역 발전을 연계하려는 정책적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

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남 섬 지역의 생물다양성은 향후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전략의 핵심 

기반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3. 전남 섬 지역 생물다양성의 위협요인

전남 섬 지역은 높은 생태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위협요인에 직면

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와 인간 활동 확대는 섬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는 주요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대표적인 위협요인은 기후변화이다. 해수면 상승은 저

지대 섬과 연안습지의 침식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는 생물 서식지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해수온도 상승 등 해양 환경 변화는 해양생물의 분포 변화를 가져오며, 일부 생물종의 

서식 범위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섬 생태계는 제한된 공간과 단순한 생태 구조로 

인해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한 특징을 가진다. 이는 일부 고유종의 개체 수 감소와 생태계 불

안정성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외래종 유입 역시 중요한 위협요인이다. 섬은 오랜 기간 외부와 격리된 환경 속에서 독자적

인 생태계를 형성해왔기 때문에 외래종에 대한 저항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외래 포식자나 외

래 식물 유입 시 토착 생물종의 감소와 생태계 교란이 급격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생물

다양성 감소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관광 개발 확대와 이에 따른 관련 시설 확충 역시 주요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전남 섬 지역은 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도로·숙박

시설·연안 개발 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동시에 서식지 단절과 생태계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섬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생태계 관리 역량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주민 감소는 전통적인 해양·연안 관리 활

동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생태계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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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체계의 한계와 정책 과제

현재 전남 섬 지역 생물다양성 관리체계는 일정 수준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정책의 분절성이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섬 

관련 정책은 환경, 해양수산, 관광, 산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생물

다양성 중심의 통합적 관리체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는 정책 간 연계 부

족과 관리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과학적 데이터 기반 관리 역시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생물종 분포와 서식지 변화, 생태계 건강성 등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 체계가 부

족하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보전과 

활용의 균형 부족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일부 정책은 보호 중심으로 추진되는 반면, 지역

경제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활용 전략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생태관광이나 자연기반해법 

등 생물다양성을 활용한 정책 모델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더불어 지역 주민 참여 기

반의 관리체계 역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주민 참여는 정책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향후 정책은 단순한 보호를 넘

어 주민 참여형 관리와 지역경제 연계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전남 섬 지역은 국내 생물다양성 보전의 핵심 지역임과 동시에 다양한 환경·사

회적 위협요인에 직면하고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향후 정책은 섬 생태계를 단순한 보전 대상

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Ⅳ.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의의와 정책적 시사점

1. 여수세계섬박람회 추진 배경과 의미

2026년 개최 예정인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의 환경·문화·산업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조

명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제 행사이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박

람회는 단순한 관광 이벤트를 넘어, 섬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가치를 논의하는 국제적 플랫폼

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가 전 세계적 과제로 부

상하는 상황에서, 섬을 중심으로 환경과 지속가능발전을 논의한다는 점은 중요한 정책적 함

의를 가진다(전라남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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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섬 지역을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공간 중 하나로 인식하

고 있다. 동시에 섬은 탄소흡수, 해양생태계 보전, 자연기반해법 등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공간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유엔은 소도서개도국(SID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제 협력 체계를 강

화하고 있으며, 섬을 지속가능성 논의의 핵심 공간으로 다루고 있다(UN-OHRLLS, 2020).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여수세계섬박람회는 국내는 물론 전세계 섬 정책 방향 전환을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된다. 전술한 대로 그동안 국내 섬 정책은 관광 개발과 정

주여건 개선 중심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생태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함

께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박람회는 섬을 단순한 관광 자원이 

아닌 생태적 자산으로 재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 생물다양성 관점에서 본 박람회 의의

여수세계섬박람회의 가장 중요한 의의 중 하나는 섬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확

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생물다양성은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계 안정성 유지의 핵심 요소임

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에게는 상대적으로 추상적이고 어려운 개념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

다. 그러나 박람회와 같은 전시·체험형 행사는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고 사

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섬의 다양한 생태계는 생물다양성 교육과 홍보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갯벌, 철새, 해

양생물, 상록활엽수림 등 다양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은 섬 생태계의 중

요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IPBES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는 과학적 연구

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 참여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

수세계섬박람회는 생물다양성 의제를 지역사회와 일반 시민에게 확산시키는 사회적 플랫폼

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박람회는 국제 협력과 정책 교류의 장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섬 생태계는 기후변화, 

해양오염, 생물종 이동 등 다양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국가 간 협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동아시아 해양권은 철새 이동경로와 해양생태계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따라서 여수세계섬박람회는 국내외 정책 사례와 연구 성과를 공

유하고,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로도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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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남 섬 지역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전라남도의  섬 관련 정책과 연계될 경우 더욱 큰 정책적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전남은 국내에서 섬이 가장 많고, 갯벌과 연안습지, 해양생태계 등 풍부한 생태자

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 실험이 가능한 지역이다. 우선 생태관광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다. 

최근 관광 정책은 단순 소비형 관광에서 자연환경과 지역문화를 함께 경험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전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섬 지역은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을 동시에 보유

하고 있어 생태관광의 잠재력이 높은 공간으로 평가된다. 전남은 이미 갯벌 탐방, 철새 관찰, 

해양 생태체험 등 다양한 생태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박람회를 계기로 이러한 자원을 체

계적으로 연계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블루카본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도 주목할 만하다. 갯벌과 염습

지 등 연안생태계는 탄소 저장 기능을 수행하며,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정책적 중요성이 빠르

게 증가하고 있다. 전남의 광범위한 갯벌과 연안생태계는 국내 블루카본 정책의 핵심 기반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박람회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생물다양성 연구와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구축의 계기로도 

활용될 수 있다. 최근 생물다양성 정책은 장기 모니터링과 과학적 데이터 구축의 중요성이 강

조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태계 관리 역시 확대되고 있다. 섬 지역은 다양한 생

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데이터 축적과 통합 관리체계는 상대적으로 미흡

한 상황이다. 따라서 박람회를 계기로 생물다양성 조사와 데이터 기반 정책 체계를 강화할 필

요가 있다.

4.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사 개최를 넘어 중

장기 정책 전략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우선 섬 생물다양성을 지역의 전략적 자산으로 재정의

하는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현재까지 섬은 관광 개발이나 정주 지원 중심으로 접근되는 경우

가 많았으나, 향후에는 생태적 가치와 기후위기 대응 기능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

러다임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또한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섬 관련 정책은 

환경, 관광, 해양수산 등 다양한 분야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 중심의 통합 

전략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생태계 보전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고

려하는 통합 정책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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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수세계섬박람회를 계기로 전남 섬 지역의 생물다양성 조사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 섬별 주요 생물종과 서식지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

화하여 장기적인 변화 추이를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는 향후 보호지역 

관리뿐 아니라 생태관광, 환경교육,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 아울러 전남 섬 지역의 핵심 생태자원에 대한 유형별 관리 전략도 요구된다. 갯벌은 블루

카본과 철새 서식지 기능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철새 도래지는 국제적 이동경로 보전 차원에

서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난대림과 섬 고유·희귀 동식물 서식지는 기후변화

에 따른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과 연계하여 보전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연안 및 해양생태계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

련된 특별전시관 및 체험 프로그램의 운용과 활용을 통해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박람회

를 찾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주민 참여 확대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생물다양성 보전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필수

적이며, 주민 참여는 정책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생태관광, 환경교

육, 지역 기반 관리체계 등을 통해 주민 참여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박람회 이후에

도 주민 해설사, 철새 모니터링, 갯벌 체험 프로그램 등 주민 참여형 생태관광 모델을 지속적

으로 운영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

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박람회를 일회성 이벤트로 소비하지 않는 것이다. 행사 이후에

도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과 관리체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정책 전략과 제도적 기반

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전라남도가 섬 생물다양성을 미래 지역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

로 활용할 수 있는가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여수세계섬박람회는 단순한 국제 행사를 넘어 섬의 생태적 가치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을 가진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전라남도가 있을 것이다. 따라

서 향후 정책은 섬을 개발의 대상이 아닌 지속가능한 생태자산으로 인식하고, 생물다양성과 

지역 발전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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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는 인류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로 부상했다. 특

히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상호 연계된 복합 위기로 인식하며, 생태계 보

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섬은 높은 수준의 생물다양성과 독특한 생태적 특성을 가진 공간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섬 생태계는 지리적 격리성과 제한된 공간 구조 속에서 독자적인 진화 

과정을 거치며 높은 수준의 생물학적 고유성을 형성해 왔다. 동시에 해양·연안·산림생태계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가진

다. 특히 최근에는 탄소 저장 기능과 재해 완충 기능 등이 주목받으면서 섬 생태계는 기후위

기 대응을 위한 핵심 자연자본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국내 최대 섬 지역으로서 이러한 섬 생물다양성의 핵심 거점이라 할 수 있다. 다

도해를 중심으로 형성된 해양·연안생태계와 광범위한 갯벌은 국제적으로도 높은 생태적 가치

를 인정받고 있으며, 철새 이동경로와 연계된 국제 생태 네트워크의 중요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기후변화, 외래종 유입, 관광 개발 확대, 인구 감소 등 다양한 환경·사회

적 위협요인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재의 관리체계는 부문별로 분절되어 추진

되는 경향이 강하며, 생물다양성 중심의 통합적 접근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주민 참여 기반의 정책 추진 역시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향후 전남 섬 지역의 생태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2026년 9월 개최 예정인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이 될 

가능성을 가진다. 이번 박람회는 단순한 국제행사를 넘어 섬의 생태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생물다양성 기반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

다. 특히 생태관광, 블루카본, 자연기반해법 등 최근 국제적 정책 흐름과 연계할 경우, 전남 

섬 지역의 새로운 발전 전략을 제시할 가능성도 크다.

향후 전라남도는 섬 생물다양성을 단순한 보전 대상이 아닌 미래 지역 경쟁력을 결정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생물다양성 중심의 통합적 관리체

계를 구축하고, 둘째,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리와 장기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며, 셋째, 지

역 주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관리 모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태관광과 환경교육, 

블루카본 정책 등 생태자산을 활용한 지역 발전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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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 지역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전라남도와 시·군은 섬 생물다양성 정책의 기획과 실행을 총괄하고, 지

역연구원과 국립공원공단 등 전문기관은 생물다양성 조사·모니터링,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 주민과 주민조

직은 생태관광, 환경교육, 생물종 모니터링 등 현장 중심의 관리 주체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박람회를 계기로 구축된 네트워크와 성과가 행사 이

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협력 플랫폼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결국 

섬 생물다양성 정책은 특정 기관의 노력만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행정·연구전문기관·지역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 거버넌스 체계 속에서 추진될 때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섬은 단순한 관광 공간이나 개발 대상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한 생태적 자산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라남도는 국내 최대 섬 지역이라는 

공간적 특성과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바탕으로, 생태 보전과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

운 섬 정책 모델을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정책은 개발 중심의 접

근을 넘어 생물다양성 기반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여수세계섬박람회

는 그 전환을 실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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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철 • 전남연구원 사회정책연구실장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언론 보도는 특정 정책 영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의제 설정의 흐름을 반영하는 핵심 매개

체이다. 특히 농업·농촌 분야는 식량 안보, 지역소멸, 고령화, 기후변화 등 다양한 사회적 의

제와 맞닿아 있어, 시기별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언론 담론의 구조 또한 역동적으로 변화

한다(McCombs and Shaw, 1972). 이러한 관점에서 언론 보도의 시계열적 변화 양상을 분

석하는 일은 단순한 보도량 집계를 넘어,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과 사회적 관심사의 이동을 실

증적으로 규명하는 학술적·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우리나라의 농업·농촌 정책은 농업·농촌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핵심정책

과 우선순위에 변화를 겪어왔다. 박근혜정부의 창조농업과 6차 산업화, 문재인정부의 사람 중심 농

정과 푸드플랜, 윤석열정부의 스마트농업 확산과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등 정부별로 차별화된 정

책 의제가 제시되어왔다. 이러한 정책 환경의 변화는 언론의 보도 프레임과 핵심 키워드 구조에 직간

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 농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라남도는 전국 최대의 농업 생산 기반을 갖춘 지역이자,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 변화의 핵심 지역이다. 따라서 전남의 농업·농촌 관련 언론 보도는 단순히 지역 

현안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 농업·농촌이 직면한 구조적 과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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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의 장(場)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특정 시점의 보도 내용을 분

석하거나 단일 이슈에 한정된 텍스트 분석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어, 정부에 따른 장기적·구조

적 담론 변화를 체계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실정이다.

최근 텍스트 마이닝과 네트워크 분석 기법의 발달은 대규모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키워드 간 관계 구조를 정량적으로 추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의미연결망 분석에서 활

용되는 군집 분석(clustering)과 중심성(centrality) 지표는 담론 내 핵심 의제군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의제 간 연결 구조의 변동을 실증적으로 포착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이수상, 2014). 특히 2026년 7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행정통합으로 출범하는 전

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인구 320만 명, 지역내총생산 159조 원 규모의 초광역 메가시티로서 새

로운 농정 패러다임의 정립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정부별 언론 보도 데이터에 의미연결망 

분석을 적용하여 전남 농업·농촌 담론의 시기별 구조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민선 9기 통합특별시 농정의 방향성 수립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2. 연구 목적 및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은 박근혜정부부터 윤석열정부에 이르는 시기 동안 전남 농업·농촌 관련 언

론 보도의 담론 구조 변화를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6년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민선 9기 농정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박근혜정부부터 윤석열정부까지 정부별로 전남 농업·농촌 관련 언론 보도의 핵심 키

워드와 주요 의제군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군집 분석과 중심성 등 의미연결망 

지표의 변화를 통해 정부별 담론 구조의 차이와 의제 간 연결 패턴의 변동을 실증적으로 규명

한다. 셋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특별시 출범과 민선 9기라는 새로운 정책 환경에 부합

하는 농업·농촌 정책 방향성과 지역 맞춤형 농정 수립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을 기술하고, 제2장에

서는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과 농업·농촌 분야 미디어 담론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

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웹 스크래핑을 통한 기사 수집과 형태소 분석, 어휘공기행렬 생성 등 

데이터 구축 과정을 다룬다. 제4장에서는 의미연결망 분석에 활용한 중심성 지표와 군집 분

석, 네트워크 밀도 등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고, 제5장에서는 정부별 언론 보도의 담론 구조 변

화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 제6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민선 9기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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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검토

1. 농정 패러다임의 이론적 논의

농업·농촌 정책의 변화를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적 틀은 생산주의에서 후기생산

주의로의 패러다임 전환론이다. Lowe et al.(1993)은 생산주의를 “산출 증대와 생산성 향상

을 우선시하는 국가 지원에 기반한 집약적·산업적·확장적 농업1)”으로 정의하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서구 농정을 지배한 패러다임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Ilbery 

and Bowler(1998)와 Wilson(2001)은 1980년대 후반 이후 농업의 환경 부담과 식품 안전, 

농촌 다기능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부상하면서 후기생산주의 체제로의 이행이 본격화되었

음을 논증하였다. 후기생산주의 패러다임은 생산성 일변도에서 벗어나 환경 보전, 식품의 질, 

농촌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포괄하는 다층적 농정 지향을 특징으로 한다.

OECD(2001; 2003)는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농업의 다원적 기능론으로 정립하였다. 다

원적 기능론은 농업이 식량과 섬유 생산이라는 1차적 기능을 넘어 환경 보전, 경관 유지, 생물

다양성 보전, 농촌 활력 유지, 식량 안보 등 다양한 비상품적 가치를 동시에 생산한다고 본다. 

이 논의는 가격 지지나 생산 보조금이 아닌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서 직불제를 

도입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크다.

한국 농정 또한 농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정부에 따라 차별적 패러다임을 표방해 왔다. 박

근혜정부는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 확대를 핵심 농정 과제로 제시

하면서 ‘창조농업’을 표방하였고(농림축산식품부, 2013), 농산물의 1차 생산을 2차 제조·가

공과 3차 유통·서비스와 융합하는 산업적 전환을 강조하였다. 문재인정부는 「2018~2022 농

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통해 농정의 방향을 “생산 중심의 양적 투자에서 지속가능

한 농업·농촌을 위한 질적 투자”로 전환할 것을 명시하였으며(농림축산식품부, 2018), 농업

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참여와 협력의 농정 추진체계를 핵

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는 농민수당과 공익직불제 도입 등 다원적 기능에 대한 공익적 보상

을 제도화하는 흐름으로 구체화되었다(유찬희, 2019). 윤석열정부는 「2023~2027 농업·농

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2022)」을 통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와 스마트농업 확산을 국정 과제로 제시하였으며(농림축산식품부, 2023), 기

후변화·농가 인구 감소·고령화에 대응하는 첨단 기술 기반 농업 전환을 강조하였다.

1) 원문: “By productivism, we mean a commitment to an intensive, industrially driven and expansionist 

agriculture with state support based primarily on output and increased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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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과 활용

미디어 텍스트의 구조적 분석을 위한 방법론은 단순 빈도 분석에서 출발하여 점차 정교한 

정량 기법으로 발전해 왔다. 초기 연구들은 주요 키워드의 출현 빈도나 단순 동시 출현을 측

정하는 데 그쳐, 키워드 간의 관계 구조나 담론 내 의미적 위계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녔다. 이러한 한계의 극복 방안으로 활용되는 의미연결망 분석은 키워드 간의 동시 

출현 관계를 노드(node)와 엣지(edge)로 구조화한다. 이를 통해 개별 단어의 의미를 넘어 담

론 전체의 관계망을 시각화하고 정량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

의미연결망 분석은 크게 개별 노드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중심성 분석과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는 군집 분석으로 나뉜다. 우선 중심성 측정은 담론 내 핵심 의제를 식별하는 

데 유용하며, Freeman(1977, 1979)은 이를 위해 연결·매개·근접 중심성이라는 세 가지 지

표를 정립하였다. 이에 더해 Newman and Girvan(2004)이 제안한 군집 분석(community 

detection)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된 노드 집합을 식별함으로써, 담론 내에 존재하는 잠재적 

의제군을 객관적으로 추출하는 표준적 방법론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연결망 기반의 정량적 분석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미디어 담론 연구에 적용되

어 왔다. Lam et al.(2022)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기점으로 중국의 핵 안전 담론이 어떻게 

재구조화되었는지를 분석하여 외부 충격이 국가 수준의 정책 담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였

으며, Asayama and Ishii(2017)는 일본 미디어의 탄소 포집·저장 보도에 나타난 기술 낙관

주의 서사의 형성과 변화를 추적하였다. Kayser(2017)는 동일 기술 영역에 대해 공적 담론

과 학술 담론 사이에 존재하는 의제 구조의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매체 유형에 따른 담론 

구조의 분화를 보여주었다. 

3. 농업·농촌 분야 미디어 담론 분석 

농업·농촌 분야의 미디어 담론에 관한 정량적 분석 연구는 최근 들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 이들 연구는 농업이 식량 안보, 환경, 동물복지, 지역소멸, 신기술 도입 등 다양한 사회적 

의제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 보도가 농정 환경의 변화를 어떻게 반영하고 사회적 인

식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장기 시계열 신문 기사를 활용한 농업 담론 분석 연구로 Artner-Nehls and Uthes 

(2023)는 1971년부터 2020년까지 약 50년에 걸쳐 독일 4대 일간지가 보도한 축산 분뇨 관

련 기사 2,300여 건을 토픽 모델링 기법으로 분석하여, 축산 분뇨 관련 미디어 담론이 시기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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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동물복지, 산업화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어떻게 재구조화되어 왔는지를 규명하였다. 이 

연구는 미디어 보도가 농업에 관한 공적 담론을 단순히 반영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의제 설정 

과정에서 능동적 역할을 수행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특정 사건이나 정책적 충격에 대한 담론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도 축적되어 왔다. Pan et 

al.(2020)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중국의 주요 미디어 채널에서 수집한 약 75만 단어 분량의 

농업 관련 텍스트를 웹 크롤링과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하여, 코로나19가 농업 경제에 

미친 영향과 정부의 대응 정책이 어떻게 담론화되었는지를 실증하였다. 이 연구는 외부 충격

이 농업·농촌 담론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는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동시에, 웹 스크래핑 기반

의 미디어 빅데이터가 농정 분석의 효과적 자료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농업·농촌 담론을 정책 수준과 지역적 맥락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Rac 

et al.(2023)은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CAP)과 관련된 정책 문서들을 비판적 담론 분석 기

법으로 검토하여, 생산주의(Productivism), 신자유주의(Neoliberal), 생태적 근대화

(Ecological Modernisation) 등 여섯 가지 농업 담론이 중앙(EU)과 개별 회원국(국가)이라

는 정책 층위 및 각국의 사회경제적 맥락에 따라 어떻게 차별적으로 구축되는지를 분석하였

다. 이는 동일한 정책 주기 내에서도 정치적·지역적 맥락에 따라 농정 담론이 상이하게 구조

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농정 기조의 전환에 따른 미디어 담론의 변화를 다루는 본 연구에 

중요한 분석적 근거를 제공한다.

국내에서도 의미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농업·농촌 분야의 담론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 Park 

et al.(2022)은 치유농업법 시행 전후 10년간의 온라인 뉴스 기사를 의미연결망 분석 기법으

로 분석하여, 정책 도입 전후의 사회적 담론 형성 양상을 규명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의 농업·

농촌 정책 영역에서도 의미연결망 분석이 정책 의제 형성 과정을 추적하는 데 효과적임을 보

여준 사례로, 본 연구의 방법론적 적합성을 뒷받침한다. 한편, Kim et al.(2021)은 텍스트 마

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2003년부터 2018년까지의 농업 R&D 키워드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함

으로써, 기후변화·ICT·스마트팜·수출 등 농업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핵심 키워드가 어떻

게 변모해 왔는지를 정량적으로 규명하였다. 이 연구는 농업 분야에서 시기별 정량 텍스트 분

석이 정책 동향 파악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국내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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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 시사점 및 본 연구의 방향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농정 담론은 

생산주의에서 후기생산주의로의 패러다임 전환,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장 등 다층적 이론 틀

을 통해 설명되어 왔으며, 한국 농정 또한 정부에 따라 6차 산업화(융복합산업화), 사람중심 

농정, 미래성장산업화 등 차별적 기조를 표방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

를 토대로, 정부별 농정 담론의 구조적 변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미디어 텍스트 분석 방법론 중, 초기의 단순 빈도 분석은 키워드 간 관계 구조를 포착

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며, 의미연결망 분석이 담론의 위계와 잠재적 의제군을 식별하는 데 

더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토픽 모델링 등 비지도 학습 기반 방식도 발전하고 있으나, 이는 의

제군 간의 연결 구조를 명시적으로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키워드 

간 공기 관계에 기반한 정량적 분석에 집중하며, 중심성 지표와 군집 분석을 결합한 다차원적 

분석 틀을 통해 담론 구조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셋째, 선행연구는 농업·농촌 담론이 외부 충격이나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재구조화되는 

양상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으며, 특히 장기 시계열 데이터 분석이 패러다임 전환을 포착하

는 데 효과적임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단일 정책이나 특정 사건에 국한되는 경향

이 있어, 정부 단위로 농정 담론의 연속성과 단절성을 비교 분석한 사례는 제한적이다. 따라

서 본 연구는 박근혜정부부터 윤석열정부에 이르는 10여 년간(2013~2024)의 장기 데이터

를 분석 축으로 설정하여, 각 정부별 농정 담론의 변화 양상을 실증적으로 추적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지역 단위의 농정 담론

에 주목하여, 단순한 국가 단위 분석에 그치지 않고 전라남도라는 농업 상징성과 특수성이 강

한 지역의 담론 구조를 정부별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출범할 전남광주통합특별

시와 민선 9기 농정 수립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지역 맞춤형 농정 의제 발

굴의 필요성을 강조한 선행연구의 제언과도 일치하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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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데이터 구축

본 장에서는 박근혜정부부터 윤석열정부에 이르는 시기 동안 전남 농업·농촌 관련 언론 보

도의 담론 구조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 과정을 기술한다. 데이터 구축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웹 스크래핑(Web Scraping)을 통해 네이버 뉴스 포털에서 기사를 

수집한다. 둘째, 수집된 기사 제목에 대해 형태소 분석(Morphological Analysis)을 수행하

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휘공기행렬(Co-occurrence Matrix)을 생성한다.

1. 웹 스크래핑을 통한 기사 수집

웹 스크래핑은 웹의 특정 위치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

에서는 분석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활용하였다. 기초 데이터는 네이버 뉴스 포

털에서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해인 2013년부터 윤석열정부 임기 종료 해인 2024년까지의 기

사를 검색·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다. 웹 스크래핑은 웹 브라우저 자동화 도구인 

셀레니움(Selenium)을 사용하고, 파이썬(Python) 언어를 기반으로 구현하였다.

네이버 뉴스 검색어는 본 연구의 주제인 전남 농업·농촌 담론을 포괄하기 위해 “전남”과 “농

업” 또는 “전남”과 “농촌”으로 설정하였다. 검색을 통해 수집된 각 기사는 게시 일자, URL, 제

목, 본문, 검색 키워드 정보를 포함하는 형태로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분석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석 대상 매체는 발행 부수와 영향력을 기

준으로 10개 종합일간지2)와 3개 경제지로 한정하였다.3) 구체적으로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문화일보, 세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의 기사를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주요 종합일간지와 경제지를 중심으로 

정부별 담론 변화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2) 한국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시점인 2014, 2018, 2019년부터 분석 대상에 포함함.

3) 농민신문, 한국농어민신문 등 농업 전문 언론의 경우, 네이버 뉴스 서비스 입점 시기가 2022년 이후로 비교적 최근이거

나 포털 내 인링크(In-link)가 아닌 개별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기사를 제공하고 있

어, 데이터 수집 체계의 일관성 및 정형성을 유지하기 위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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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ython code 내에서 Selenium 실행 2. 네이버 뉴스 검색어 및 날짜 조정하여 접근

3. 스크롤 명령어를 통한 기사 로딩 4. 각 기사 접근 및 내용 수집

자료: 김용지(2025)

[그림 1] 네이버 뉴스 웹 스크래핑 방법

본 연구는 수집된 기사 중 제목을 분석 단위로 활용한다. 뉴스 기사의 제목은 해당 매체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의제를 압축적으로 요약한 것으로, 본문에 비해 부수적인 불

필요한 정보가 적고 매체의 의제설정 의도가 가장 명료하게 드러나는 분석 단위이다. 이러한 

특성은 정부별 담론 구조의 변화를 일관되게 비교하는 본 연구의 분석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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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태소 분석 및 어휘공기행렬 생성

형태소 분석은 텍스트를 최소한의 의미 단위인 형태소로 분해하고, 각 형태소의 품사를 식

별하는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과정이다. 한국어는 ‘은/는/이/가’와 

같은 조사가 단어에 결합하여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단어의 원형을 식별하는 형태소 분

석 과정은 한국어의 정량 분석에 있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전남 농촌 마을 체험 관광 활

성화 지원”이라는 문장은 형태소 분석을 통해 (‘전남’, 고유명사), (‘농촌’, 일반명사), (‘마을’, 

일반명사), (‘체험’, 일반명사), (‘관광’, 일반명사), (‘활성’, 일반명사), (‘화’, 명사 파생 접미

사), (‘지원’, 일반명사)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Kiwi(Korean Intelligent Word Interface) 형태소 분석 도구를 활용하였다. 

Kiwi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신조어를 반영하고 있어 타 형태소 분석 도구 대비 정확도

가 높다는 특징을 지닌다. Okt, Mecab 등 기존 분석 도구가 2021년 이후 사전 업데이트가 

중단된 것과 달리, Kiwi는 최신 어휘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분석 속도가 빠르면서

도 모호성 해소 정확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4) 본 연구는 Kiwi를 통해 형태소 분석을 수행

하고, 그 결과 중 일반명사와 고유명사를 추출하여 공기어 분석의 키워드로 활용하였다.5)

이렇게 추출된 단어들을 기반으로 어휘공기행렬을 생성하였다. 빈도 상위 100개 단어를 행

과 열로 하는 정방행렬을 구성하고, 각 단어 쌍이 동일 기사 제목 내에서 함께 출현한 횟수를 

공기 빈도(Co-occurrence frequency)로 산정하여 행렬의 값으로 입력하였다.6) 이렇게 생

성된 어휘공기행렬은 이후 의미연결망 분석에서 단어 간 연결 가중치를 결정하는 기초 자료

로 활용된다. 본 연구는 정부별 담론 구조의 변화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박근혜

정부,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 각 시기별로 별도의 어휘공기행렬을 구축하여 정부별 의미연

결망을 각각 도출하였다.

4) Kiwi와 타 형태소 분석 패키지의 속도, 정확도 등 비교는 다음 웹페이지 참고. https://github.com/bab2min/Kiwi 

5) 분석의 정밀도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불용어(Stopwords)를 처리함. 우선 검색어인 ‘전남’, ‘농업’, ‘농촌’은 

수집 조건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중심성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제외함. 또한, 분석 목적과 무관한 행정·뉴스 상투어(사

업, 추진 등), 인물 및 직함, 전남 기초지자체명, 추상적 일반어(미래, 발전 등), 시간 및 지시 대명사를 제거함. 아울러 의

미 전달이 불분명한 한 글자 단어와 뉴스 코너명, 농업·농촌 이슈와 무관한 사건·사고(일가족 실종 등) 관련 키워드를 분

석 대상에서 최종 제외하여 실질적인 농정 담론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함.

6) 빈도 상위 100개 단어는 의미연결망 분석에서 핵심 의제군을 포착하기에 충분한 표본으로 활용되어왔으며(예: Park et 

al., 2022), 공기빈도 3회 이상의 연결만을 유효 연결로 한정한 것은 1~2회의 동시 출현이 우연적 결합일 가능성을 배제

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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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키워드 검색을 통한
기사 웹스크래핑

키워드기사제목url

전남 농촌 6차 산업
보성형 블루 이코노미 실현 현실화 주
력

김철우 보성군수 “1조원 규모 3대SOC
프로젝트 5대 뉴딜 추진하겠다”

https://n.news.naver.com/mnews/ar
ticle/277/0004819920?sid=102

2. 기사 제목의
형태소 분석

형태소분석키워드기사제목url

전남, 보성, 블루, 이코노미, 실
현, 현실화, 주력

전남 농촌 6차 산업
전남 보성형 블루 이코노미 실
현 현실화 주력

김철우 보성군수 “1조원 규모
3대SOC프로젝트 5대 뉴딜 추
진하겠다”

https://n.news.naver.com/m
news/article/277/000481992
0?sid=102

3. 검색 키워드 제외
형태소분석키워드기사제목url

보성, 블루, 이코노미, 실현, 현
실화, 주력

전남 농촌 6차 산업
전남 보성형 블루 이코노미 실
현 현실화 주력

김철우 보성군수 “1조원 규모
3대SOC프로젝트 5대 뉴딜 추
진하겠다”

https://n.news.naver.com/m
news/article/277/000481992
0?sid=102

4. 어휘공기행렬 생성
(공출현 빈도 생성)

개선개발강화감소가능

85915989911242가능

10268906131242감소

13661513613991강화

179115138901598개발

179113661026859개선

공출현빈도
가능 – 감소 : 1,242건
가능 – 강화 : 991건
가능 – 개발: 1,598건

…

자료: 김용지 (2025)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2] 형태소 분석 및 어휘공기행렬 생성 절차

Ⅳ. 분석 방법

본 장에서는 앞서 구축한 어휘공기행렬을 바탕으로 정부별 담론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방

법론을 기술한다. 본 연구에서는 담론의 구조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거시적·미시적 관점의 

네트워크 분석 지표를 활용한다.

우선 네트워크의 전반적 구조 특성을 진단하기 위한 거시적 지표로 군집 분석과 네트워크 

밀도를 활용한다. 군집(Clustering)은 네트워크 내에서 상호 연결이 조밀한 하위 그룹을 탐

지하는 분석으로, 담론을 구성하는 주제 단위를 범주화하는 데 활용된다. 네트워크 밀도

(Network Density)는 네트워크 내 가능한 모든 연결 가운데 실제로 존재하는 연결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정부별 담론 구조의 응집성과 분산성을 비교하는 데 활용된다.

다음으로 개별 키워드의 위상을 파악하기 위한 미시적 지표로 세 가지 중심성(Centrality)

을 산출한다. 가중 연결 중심성(Weighted Degree Centrality)은 한 단어가 다른 단어들과 

맺고 있는 연결의 가중치 총합을 측정하는 지표로, 단어 간 공출현 빈도를 기반으로 해당 키

워드의 연결 강도를 나타낸다. 즉, 분석 대상 단어가 여러 단어와 얽혀 있다는 것을 넘어, 실제 

기사 속에서 얼마나 자주, 집중적으로 함께 쓰였는지를 보여준다. 예컨대 ‘청년’이라는 단어

가 ‘귀농’, ‘스마트팜’, ‘교육’ 등의 단어들과 많은 기사에서 짝을 이루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면, ‘청년’의 가중 연결 중심성은 높게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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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은 한 단어가 네트워크 내 다른 단어 쌍 간의 최단 

경로상에 위치하는 빈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해당 키워드가 단어 간 연결을 매개하는 구조적 

위치에 자리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쉽게 말해 어떤 단어가 서로 다른 주제군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얼마나 많이 수행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예컨대 ‘마을’이라는 단어가 ‘관

광·체험’ 의제군과 ‘농가·소득’ 의제군 사이에 자리하여 서로 다른 주제의 기사들을 매개하는 

위치에 있다면 매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난다.

고유벡터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은 한 단어가 연결된 상대 단어들의 중심성을 

가중치로 반영하여 측정하는 지표로, 연결된 노드의 수뿐 아니라 연결 상대의 중심성까지 고

려한 상대적 위상을 나타낸다. 즉, 얼마나 많은 단어와 연결되었는가보다 얼마나 영향력 있는 

단어와 함께 등장했는가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지표이다. 예컨대 어떤 단어가 적은 수의 단어

와 연결되어 있더라도, ‘농가’·‘농민’·‘농협’처럼 담론 전반에 영향력이 큰 단어들과 함께 등장

한다면 고유벡터 중심성이 높게 산출된다.

1. 군집 분석

군집 분석은 네트워크 내에서 상호 연결이 조밀한 단어들의 하위 그룹을 탐지하는 분석이

다.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중심성이 개별 단어의 위상을 측정한다면, 군집 분석은 단어들의 집

합 단위에서 담론을 구성하는 주제 단위를 범주화한다. 쉽게 말해 군집 분석은 함께 자주 등

장하는 단어들끼리 같은 주제 묶음으로 분류하는 분석으로, 예컨대 ‘마을·체험·관광’이 같은 

기사들에 반복적으로 함께 등장한다면 이들을 하나의 ‘농촌 체험·관광 의제군’으로 묶어 식별

한다.

본 연구는 군집 분석을 위해 Blondel et al.(2008)이 제안한 루뱅 알고리즘(Louvain 

Method)을 활용하였다. 루뱅 알고리즘은 네트워크의 모듈성(Modularity) 값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군집을 식별한다. 모듈성 값은 네트워크 내 실제 연결의 밀도와 무작위 네트워크에

서 기대되는 연결의 밀도의 차이를 측정하는 지표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












위 식에서 는 단어 와  사이의 연결 가중치이며, 와 는 각 단어의 총 연결 강도, 은 

네트워크 전체 연결 가중치의 합을 의미한다. , 는 단어 와  가 속한 군집이고, ∙는 두 

단어의 동일 커뮤니티 여부를 나타낸다. 는 해상도 매개변수로, 군집의 세분화 정도를 조절

하며, 본 연구는 기본값인 1을 사용한다.



일반논단  •  

150  •  전남정책연구 제10호

루뱅 알고리즘은 모듈성 최적화(Modularity Optimization)와 군집 집약화(Community 

Aggregation)의 두 단계를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네트워크의 모든 단어

가 각각 자신만의 개별 군집에 속한 상태에서 시작하여, 각 단어를 이웃 단어가 속한 군집으

로 이동시켰을 때 모듈성 증가가 가장 큰 군집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 과정은 

더 이상 단어의 이동으로 모듈성 값이 증가하지 않는 국소 최적해(local maximum)에 도달

할 때까지 수행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식별된 군집들을 각각 하나의 대표 단위

로 간주하여 새로운 네트워크를 재구성한다. 이 두 단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모듈성 값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때 알고리즘을 중단하고, 최종 군집을 식별한다.

자료: Blondel et al.(2008)

[그림 3] 군집 분석 방법론

2. 군집 밀도

군집 밀도는 군집 내 가능한 모든 연결 가운데 실제로 존재하는 연결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

표이다. 군집 밀도가 높다는 것은 단어들 간의 연결이 조밀하게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하며, 

담론이 응집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예컨대 군집 내 단어들이 거의 모든 쌍에

서 함께 등장한다면 해당 군집의 밀도는 1에 가까워지며, 일부 단어 쌍만 함께 등장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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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는 0에 가까워진다. 군집 밀도가 높을수록 해당 의제군이 하나의 주제로 단단히 응집되

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군집 밀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 



위 식에서 는 군집 밀도를, 은 네트워크 내 연결의 수를, 은 군집 내 전체 단어의 수를 

의미한다.

3. 가중 연결 중심성

가중 연결 중심성은 한 단어가 다른 단어들과 맺고 있는 연결의 가중치 총합을 측정하는 지

표로, 네트워크 내 직접적인 연결 강도를 나타낸다. 단순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은 

연결된 단어의 개수만을 측정하기 때문에 한 번 연결된 관계와 다수 연결된 관계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가중 연결 중심성(Weighted Degree Centrality)은 이러한 한

계를 보완하기 위해 연결의 개수가 아닌 각 연결의 가중치를 함께 고려한다. 따라서 특정 단

어의 가중 연결 중심성은 그 단어가 맺고 있는 모든 연결 관계의 가중치를 합산한 값이며, 가

중 연결 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해당 단어가 네트워크 내에서 다수의 단어들과 높은 빈도로 연

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가중 연결 중심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

위 식에서 는 단어 의 가중 연결 중심성을, 는 단어 와 단어 의 연결 가중치(공기 

빈도)를 의미한다.

4. 매개 중심성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은 특정 단어가 네트워크 내 다른 단어 쌍 간의 모

든 최단 경로상에 놓이는 빈도를 계량화한 지표이다. 가중 연결 중심성이 개별 단어에 인접한 

연결의 총량을 측정하는 것과 달리, 매개 중심성은 전체 네트워크의 위상 구조 내에서 해당 

단어가 점유하는 매개적 위치를 측정한다. 매개 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임의의 두 단어를 연결

하는 최단 경로가 해당 단어를 통과하는 비율이 높음을 의미하며, 이는 해당 단어가 네트워크 

내에서 서로 다른 하위 의제군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연결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매

개 중심성 분석을 통해 특정 단어가 전체 담론 네트워크의 구조적 결속을 매개하는 영향력을 

정량적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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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위 식에서 는 단어 의 매개 중심성을, 는 단어 에서 단어 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 는 단어 에서 단어 로 가는 최단 경로 중 단어 를 통과하는 경로의 수를 의미한다.

5. 고유벡터 중심성

고유벡터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은 한 단어가 연결된 상대 단어들의 중심성을 

가중치로 반영하여 측정하는 지표이다. 가중 연결 중심성이 모든 연결을 동일한 비중으로 합

산한다면, 고유벡터 중심성은 연결된 상대 노드의 중심성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 부여한다. 

즉, 동일한 수의 연결을 가지더라도 중심성이 높은 단어와 연결된 단어가 더 높은 고유벡터 

중심성 값을 갖게 된다. 이는 연결된 노드의 수뿐 아니라 연결 상대의 중심성까지 고려하여 

한 단어의 상대적 위상을 측정하는 데 활용된다. 고유벡터 중심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



 ∙

위 식에서 는 단어 의 고유벡터 중심성을, 는 단어 와 단어 의 연결 가중치(공기 

빈도)를, 는 인접행렬 의 최대 고윳값을 의미한다.

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결과

1. 웹 스크래핑 결과

웹 스크래핑을 통해 수집된 전체 기사는 총 19,893건이며, 정부별 수집 기사 수와 연도별 

기사 수는 <표 1>과 [그림 4]와 같다. 정부별 수집 현황을 살펴보면, 박근혜정부

(2013~2016) 시기에 5,826건, 문재인정부(2017~2021) 시기에 7,894건, 윤석열정부

(2022~2024) 시기에 6,173건이 각각 수집되었다. 

연도별 보도 추이를 나타낸 [그림 4]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1년까지는 연간 1,300건

에서 1,700건 사이의 보도량을 유지하였으나, 2022년(1,964건)을 기점으로 보도량이 증가

하였다. 특히 2023년에는 2,131건으로 분석 기간 내 최대 보도량을 기록하였으며, 2024년

에도 2,078건의 높은 보도 빈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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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집 대상 기간 수집 기사 수

박근혜정부 2013 ~ 2016 5,826

문재인정부 2017 ~ 2021 7,894

윤석열정부 2022 ~ 2024 6,173

합계 2013 ~ 2024 19,893

자료: 저자 작성.

<표 1> 정부별 수집 기사 수

0

500

1000

1500

2000

250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문화일보 서울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경제 한국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1319 1333

1627
1547

1497
1455

1721

1614 1607

1964

2131
2078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 연도별 신문사별 수집 기사 수

2. 형태소 분석 결과

수집된 기사 제목을 기반으로 형태소 분석 결과, 정부별 빈도 상위 15개 키워드는 <표 2>와 

같다. 상위 키워드의 구성은 정부별로 차별성을 보여, 각 정부 농정의 의제적 특성을 반영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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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1 마을 223 농협 321 마을 214

2 귀농 164 농민 268 청년 204

3 농협 154 농가 264 농협 171

4 산업 138 귀농 226 귀농 153

5 농민 128 청년 223 농가 142

6 경제 122 산업 215 피해 136

7 농어촌 115 마을 179 가뭄 133

8 도시 111 피해 161 산업 128

9 농가 107 스마트팜 154 인구 116

10 박람회 94 코로나 142 외국인 114

11 귀촌 89 농업인 134 생태 111

12 체험 88 수당 128 도시 111

13 창조 80 귀촌 128 유기농 105

14 기업 78 도시 122 농민 102

15 친환경 78 소득 121 소멸 102

자료: 저자 작성.

<표 2> 정부별 빈도 상위 15개 단어 

박근혜정부 시기에는 “마을”이 223회로 1위를 차지하였고, “귀농”, “농협”, “산업”, “농민”, 

“경제”, “농어촌” 등이 상위에 위치하였다. 특히 “박람회(94회)”와 “창조(80회)”가 상위 15위 

안에 포함된 점은 당시 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농업의 6차 산업화를 

강조한 ‘창조농업’ 정책이 전남 지역 미디어 보도에 직접적으로 투영되었음을 보여준다. 또

한, “마을”, “체험”, “귀농”, “귀촌” 등 농촌 활성화 관련 어휘가 다수 분포한 것은 이 시기 전

남 농촌 담론이 마을 단위의 농업·농촌자원의 융복합·기업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을 시사

한다.

문재인정부 시기에는 “농협”이 321회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농민(268회)”과 “농가(264

회)”가 그 뒤를 이었다. 박근혜정부 시기와 비교했을 때 “농민”과 “농가”의 빈도가 상위권으

로 두드러진 점은 농정의 중심에 농민주체를 포괄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피해(161회)”, “코로나(142회)”, “수당(128회)”이 상위 15위에 새롭게 진입한 점이 주

목된다. 이는 가뭄·태풍 등 기후재해로 인한 전남 농업 피해 보도가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동

시에,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국가적 의제로 확산시킨 농민수당과 함께 코로나 관

련 의제가 새롭게 부상하였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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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시기에는 다시 “마을”이 214회로 1위를 차지하였으나, 바로 뒤를 잇는 “청년

(204회)”의 부상이 특징적이다. 이는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전남이 역점 추진 중인 청년 

농업인 육성과 농촌 소멸 대응 전략이 지역 농정의 주요 과제로 다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피해(136회)”와 “가뭄(133회)”이 각각 6위와 7위에 올라 2023년 전남 지역에 발생한 

가뭄 피해의 높은 보도 비중을 반영하고 있으며, “인구(116회)”, “외국인(114회)”, “소멸(102

회)”이 상위권에 대거 포진한 것은 전국적으로 소멸 위험 지수가 높은 전남의 인력 부족 문제

와 지역소멸 위기감이 보도 전면에 등장했음을 나타낸다.

세 정부에 모두 등장하는 공통 키워드는 “마을”, “농민”, “농협”, “농가”, “산업”, “귀농” 등

으로, 이들은 전남 농업·농촌 담론의 핵심적인 기초 어휘군을 형성하고 있다. 다만 동일한 키

워드라 하더라도 정부별로 빈도 순위와 함께 결합되는 주제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점은, 시

대적 상황에 따라 농업 의제의 우선순위가 변화해 왔음을 시사한다. 

3. 군집 분석 결과

정부별 어휘공기행렬을 기반으로 가중 무방향 의미연결망을 구축한 후, 공기빈도 3회 이상

의 연결만을 유효 연결로 유지하고 다른 키워드와 연결되지 않은 단어를 제거하여 분석 대상 

의미연결망을 확정하였다. 루뱅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군집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정부별 의

미연결망의 구조적 특성과 군집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구분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

키워드 수 97 100 100

연결 수 284 469 408

전체 네트워크 밀도 0.061 0.095 0.082

평균 군집 밀도 0.332 0.391 0.455

군집 수 8 7 9

자료: 저자 작성.

<표 3> 정부별 의미연결망의 구조적 특성

네트워크 밀도는 박근혜정부 0.061, 문재인정부 0.095, 윤석열정부 0.082로 분석되었다. 

박근혜정부 대비 문재인정부 시기에 밀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 윤석열정부에서도 박근혜

정부 시기보다는 높은 수준의 밀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를 거치며 농업·농촌 관련 

키워드 간의 상호 연결이 전반적으로 조밀해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문재인정부 시기에는 의

제 간 결합도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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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별 의미연결망의 시각화 결과는 [그림 5]에서 [그림 7]과 같다.7) 그림에서 키워드의 색

상은 군집 소속을 나타내며, 키워드의 크기는 매개중심성에 비례하도록 표시하였다. 박근혜

정부 시기 전남 농정의 의제군 구조는 “농업인·농가피해(20개)”와 “창조경제·산업(20개)”이 

양대 축을 형성하였다. 특히 “창조경제·산업” 군집에는 “산업”, “창조”, “경제”, “기업”, “수

출”, “드론” 등 당시 국정 기조와 연관된 키워드가 포진하여, 전남이 추진한 농업의 6차 산업

화와 창조농업 정책이 지역 담론에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농촌 체험·관광(17

개)”, “농가소득·재배(11개)”, “로컬푸드·상생(11개)” 등 마을 단위 농촌 활성화와 농가 수익 

구조를 다루는 군집들이 형성되었으며, “순천만 정원박람회(5개)” 군집은 전남의 랜드마크 

사업이 지역 담론의 한 축을 형성하였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박근혜정부 시기 전남 농정 담

론은 농업·농촌자원의 융복합화·시장화를 통한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강조하는 의제군이 

두드러지는 한편, 농촌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다루는 의제군이 병존하는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는 산출 증대 중심의 생산주의적 접근과 농촌 다기능성에 주목하는 후기생산주의적 접근이 

혼재된 양상으로 해석된다.

문재인정부 시기 전남의 의제 구조는 “도농 상생·자연(31개)”과 “농가 소득·재배(18개)”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주목할 점은 “농민수당·공익직불(13개)” 군집이다. “농민”, “수당”, “직

불”, “공익”, “태양광” 등으로 구성된 이 군집은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국가적 모

델이 된 농민수당 담론과 함께 유휴지 및 염전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의제를 반영하고 있

다. 이와 함께 “청년·귀농·교육(15개)” 군집은 전남으로의 청년 유입과 기술 기반 농업 혁신

을, “농업인·농가피해(14개)” 군집은 농가 보호와 재해 대응을, “코로나·인력난(6개)” 군집은 

팬데믹 상황에서의 외국인 노동력 공백과 위기 대응 의제를 각각 보여준다.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 시기 전남 농정 담론은 도농 상생과 자연, 농민수당 및 공익직불 등 농업의 비상품적 가

치에 대한 공익적 보상이 의제 구조의 중심에 자리하였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농업이 식량 

생산을 넘어 환경·경관·공동체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론에 부합하는 담론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윤석열정부 시기 전남 농정 의제는 “지방소멸·청년귀농(25개)”과 “기후재해·생태위기(18

개)”가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 특히 “지방소멸·청년귀농” 군집은 “농어촌”, “교육”, “소멸”, 

“인구” 등 지역소멸 위험 지수가 높은 전남의 시급한 과제를 반영하며 청년 유입을 통한 위기 

7) 본 연구의 의미연결망 시각화는 Python fa2_modified 패키지에 포함된 ForceAtlas2 알고리즘(Jacomy et al., 

2014)을 활용함. ForceAtlas2는 키워드 간 연결 가중치를 인력으로, 노드 간 거리를 척력으로 변환하여 의미적으로 유

사한 키워드를 시각적으로 인접하게 배치하는 알고리즘임. 본 연구는 군집 간 시각적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적으

로 군집 내 연결 가중치는 강화하고 군집 간 연결 가중치는 완화하는 후처리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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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먹거리(9개)”와 “영농 에너지(9개)” 군집이 새롭게 

분화되며 친환경 산업화와 유휴지 활용을 통한 영농 효율화 의제가 부상하였고, “외국인 노동

자(3개)”와 “가뭄·기후재난(3개)” 군집이 별도로 형성되며 인력 부족과 기후위기 대응이 독자

적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이외에도 “국민·경제·복지(12개)”, “기후적응·작물 재배(11개)”, 

“농촌 체험·관광(10개)” 등의 군집이 형성되어 거시경제, 작물 재배, 농촌 관광 등 다양한 영

역의 의제가 분화된 양상을 보였다. 종합하면 윤석열정부 시기 전남 농정 담론은 지방소멸과 

기후위기라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의제가 핵심을 이루는 가운데, 친환경·에너지·거시

경제 등 다양한 영역으로 의제군이 분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생산주의적 산업화 담론과 

후기생산주의적 환경·공동체 담론이 단일한 체계로 통합되기보다 다층적으로 병존하는 구조

로 해석된다.

정부에 따른 담론 구조의 변동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동일 키워드가 정부별 의제군

에서 어떤 군집으로 이동하였는지를 추적하는 단어 이동 기반 의미 흐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시각화한 충적 도표(alluvial diagram)는 [그림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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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그림 8] 단어별 군집 변화 충적 도표

정부별 의제 구조를 비교 분석한 결과, 농가경제, 농촌생활, 귀농인구, 산업화·스마트화로 

대변되는 4대 핵심 의제군은 정부와 무관하게 담론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지속 의제로 자리하

였으나, 각 의제가 내포하는 세부 함의와 프레임은 정치적 맥락과 전남의 지역적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양상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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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농가경제 의제군은 정부 교체에 따라 의미적 범위가 점진적으로 축소·재편되는 양상

을 보였다. 박근혜정부에서 농가 경영 및 소득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담론은 문재인정부를 거

치며 농가 소득과 재배 의제가 한층 확장되는 한편, 태풍·가뭄 등 기후재해에 민감한 전남 농

업의 특성이 반영되어 재해 대응 의제가 결합되기 시작하였다. 윤석열정부에 이르러서는 소

득·경영 어휘의 비중이 줄어드는 한편, 작물 재배 의제가 아열대 작물 도입, 재배지 이전·전환 

등 기후적응 차원과 결합되며 농가경제 담론의 초점이 일부 이동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농업의 생산성·소득 차원에 집중되던 생산주의적 담론이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이라는 새로

운 농정 차원과 결합되는 흐름을 시사한다.

둘째, 귀농인구 의제는 정부별 정책 지향점에 따라 뚜렷하게 변화하였으며, 특히 윤석열정

부에서는 의제 간 결합과 외연 확장이 두드러진다. 박근혜정부 시기 인구 이동 현상 자체에 

주목했던 담론은 문재인정부에서 전남의 스마트팜 유치 및 청년 일자리 사업과 맞물려 확장

되었으며, 윤석열정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청년·귀농 담론이 지방소멸 위험이라는 전남의 

구조적 현실과 결합되어 단일 최대 규모의 담론축으로 통합되었다. 이는 인구 위기와 청년 유

입 의제가 결합되어 두 의제가 하나의 정책 프레임으로 통합되는 양상을 시사한다.

셋째, 산업화·스마트화 의제군 또한 정부를 거치며 담론의 전이 과정을 거쳤다. 박근혜정부

의 성장 중심 ‘창조경제’ 담론은 문재인정부에 이르러 도농 상생·자연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농업·농촌 발전 의제로 흡수되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에서는 관련 어휘가 친환경·먹거리, 영

농 에너지, 국민·경제·복지 등 세 갈래의 다른 의제군에 분산되어 편입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는 박근혜정부에서 독립된 의제군을 이루었던 산업화·스마트화 담론이 더 이상 자립적인 담

론축으로 존재하지 않고, 환경·에너지·거시경제 등 다른 의제의 부분 요소로 결합되는 흐름을 

시사한다. 즉, 농업의 산업적 가치가 환경 보전, 에너지 전환, 거시경제 등 보다 다양한 비상

품적·공익적 차원과 융합되며 다원적 기능론에 부합하는 의제 구조로 재편되어 왔음을 시사

한다. 또한, 산업화·스마트화 의제가 정부에 따라 강조점이 재편되어 온 전환 의제의 성격을 

지님을 보여준다.

넷째, 농촌생활 의제군은 정부 교체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결합되

는 어휘를 통해 강조점의 차이를 드러냈다.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를 거치며 이어져 온 마

을 체험 및 관광 담론은 윤석열정부에 이르러 전국 최대 면적을 보유한 전남의 친환경·유기농 

가치와 결합되며, 농촌 체험이 생태적 가치와 연계된 형태로 의미가 확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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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핵심 의제군 외에 특정 시기에만 관찰되는 정부 특수 의제군과 새롭게 등장한 의제군은 

외부 환경 및 정책 기조의 영향력을 반영한다. 먼저, 정부에 따라 의제 구성이 재편된 전환 의

제로서 정부 특수 의제군은 각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나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적 충격이 미디

어 담론에 시의적·독립적으로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박근혜정부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련 핵심 어휘는 후행 정부에서 거의 소멸되었으며,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문재

인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확산시킨 농민수당 및 공익직불제 또한 정책의 근간을 이루던 ‘수

당’, ‘직불’, ‘공익’ 등의 어휘들이 윤석열정부에서 상위 담론에서 사라지는 단절적 양상을 보

였다. 한편, 팬데믹 관련 의제는 ‘코로나’ 키워드 자체는 단절되었으나, 외국인 노동력과 영농 

인력 수급이라는 차원으로 분화·재구성되며 부분적 연속성을 이어갔다.

이어 윤석열정부에서 새롭게 등장한 신규 의제군은 전남 농업·농촌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

의 다층화를 반영한다. 앞서 살펴본 청년귀농·지방소멸 결합 담론이 최대 규모로 형성된 것과 

더불어, 코로나 시기 외국인 노동력 공백 대응 의제로 부각되었던 인력 문제가 윤석열정부에 

이르러서는 별도의 군집으로 분화·정착하며 농촌 인력 의제가 구조적 차원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등 에너지 전환 의제의 부상, 산불·꿀벌 폐사 등 생태계 교

란 의제가 의제군 차원에서 부상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동시에 식량과 친환경 가치를 중심

으로 한 별도의 신규 군집이 분화되며, 전남이 추구하는 식량 안보와 탄소중립 대응이 농정 

의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정부별 의제 흐름은 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되어 온 4대 핵심 의제군, 정부에 따

라 강조점이 재편되어 온 산업화·스마트화 및 정부 특수 의제군, 윤석열정부 시기 새롭게 형

성된의제군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분은 통합특별시 농정의 의제 설계 시 의미 있는 

분석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4. 중심성 분석 결과

정부별 의미연결망에서 단어 간 연결 구조의 미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가중 연결 중심

성과 매개 중심성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는 중심성 지표 중 가중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고

유벡터 중심성을 중심으로 결과를 제시한다.8) 정부별 가중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의 상

위 10개 키워드는 <표 4>와 같다.

8) 본 연구의 중심성 지표는 언론 담론 내 키워드의 구조적 위치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중심성 수치가 높다는 것은 해당 키워

드의 정책적 중요도나 정책 효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담론 내 연결성·매개적 위치·응집성이 높음을 의미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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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

가중

연결
매개

고유

벡터

가중

연결
매개

고유

벡터

가중

연결
매개

고유

벡터

1 농협 산업 귀농 농가 농가 농가 청년 농어촌 마을

2 산업 마을 귀촌 농협 소득 농민 농가 농가 생태

3 마을 생산 인구 청년 재배 농협 농협 농협 유기농

4 경제 창조 박람회 소득 농민 수당 마을 가뭄 체험

5 도시 기업 작년 농민 교육 피해 기후 작물 환경

6 창조 도시 번지 상생 자연 소득 단지 교육 청년

7 기업 기술 정원 재배 마을 태풍 농어촌 기후 농산물

8 유통 농협 교육 마을 농산물 농업인 산업 도시 귀농

9 교육 경제 도시 산업 청년 귀농 도시 체험 귀촌

10 농어촌 체험 체험 기술 농어촌 청년 피해 친환경 관광

자료: 저자 작성.

<표 4> 정부별 중심성 지표 상위 10개 키워드

박근혜정부의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가중 연결 중심성은 '농협'이 가장 높았으며, ‘산업’, 

‘마을’, ‘경제’, ‘도시’ 순으로 상위권에 위치하였다. 매개 중심성 분석에서는 ‘산업’, ‘마을’, 

‘생산’, ‘창조’가 상위에 배열되었다. 이는 당시 농정 담론이 농업의 산업화와 생산성 증대, 창

조경제 프레임을 중심으로 각 의제들을 연결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앞서 살펴본 “창조경

제·산업” 군집이 박근혜정부 의제 구조의 한 축을 이룬다는 군집 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

가중 연결 중심성 상위에 ‘창조’(6위)와 ‘기업’(7위)이 포함된 것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기

조와 농업 경영 주체로서 기업의 역할이 미디어 담론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졌음을 의미한다. 한

편, 고유벡터 중심성 분석에서는 ‘귀농’, ‘귀촌’, ‘인구’가 다른 지표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하

였다. 이는 ‘귀농’과 ‘귀촌’이 거의 한 쌍의 표현으로 함께 출현하면서 서로의 중심성을 상호 강

화한 결과로 해석되며, 이러한 강한 키워드 쌍 결합 구조가 군집 분석에서 “귀농·귀촌·인구(6

개)” 군집이 작은 규모임에도 독립적인 의제군으로 식별된 결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문재인정부의 의미연결망에서는 ‘농가’가 가중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에서 모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가중 연결 중심성 상위에는 ‘농협’, ‘청년’, ‘소득’, ‘농민’이 위치하였

으며, 매개 중심성에서는 ‘농가’, ‘소득’, ‘재배’, ‘농민’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문

재인정부 시기 농정 담론이 농가 소득 보전과 농민 권익 중심의 프레임에 의해 매개되었음을 

보여주며, 앞서 살펴본 “농가 소득·재배(18개)” 군집이 양대 축의 하나로 자리한 군집 분석 결

과 및 농업의 다원적 기능론에 부합하는 담론 구조라는 이론적 해석과도 맞아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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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중 연결 중심성 3위에 ‘청년’이 등장한 점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청년 

농업인 육성이 주요 담론으로 다루어졌음을 뒷받침한다. 고유벡터 중심성 분석 결과에서는 

‘농가’, ‘농민’, ‘농협’과 함께 ‘수당(4위)’이 상위권에 위치하였다. 이는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

로 도입하여 국가적 모델로 확산시킨 농민수당 및 공익직불제 등의 직접 지원 정책이 농민 관

련 의제들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논의되었음을 의미하며, 군집 분석에서 식별된 “농민수당·공

익직불(13개)” 군집이 문재인정부 시기 농업의 비상품적 가치에 대한 공익적 보상이라는 다

원적 기능론적 의제 구조의 중심에 자리하였음을 재확인해 준다.

윤석열정부의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가중 연결 중심성 1위 키워드는 ‘청년’으로 나타났으

며, ‘농가’, ‘농협’, ‘마을’, ‘기후’가 그 뒤를 이었다. 매개 중심성 분석에서는 ‘농어촌’, ‘농가’, 

‘농협’, ‘가뭄’, ‘작물’ 순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농촌 소멸 대응과 농촌 공간의 기능적 전환 과

정에서 농어촌·농가·농협이 주요한 매개 의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앞서 살펴본 “지

방소멸·청년귀농(25개)” 군집이 최대 규모로 형성된 군집 분석 결과를 뒷받침한다. 한편 매개 

중심성 상위에 진입한 ‘가뭄’은 2023년 전남 지역에 발생한 극한 가뭄이라는 단기적 사건의 

영향으로 해석되며, ‘작물’ 또한 이러한 기후 사건에 따른 재배 관련 보도의 증가가 반영된 결

과로 판단된다.

가중 연결 중심성 상위에 ‘기후’(5위)와 ‘단지’(6위)가 위치한 것은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과 같은 전남의 첨단 농업 거점 구축 전략과 기후위기 대응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음

을 보여준다. 반면 고유벡터 중심성 지표에서는 ‘마을’, ‘생태’, ‘유기농’이 상위권을 형성하였

다. 이는 전국 최대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을 보유한 전남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기술 중

심의 산업적 접근과 더불어 마을 단위의 생태적 가치와 친환경 농업을 중시하는 하위 의제군

이 상호 보완적으로 공존하는 양상을 시사한다. 이는 군집 분석에서 “농촌 체험·관광(10개)” 

군집이 윤석열정부에서 새로이 친환경·유기농 가치와 결합되어 부상한 양상과 일관되며, 산

업화 담론과 생태 담론이 단일 체계로 통합되기보다 다층적으로 병존하는 본 정부 시기 농정 

담론의 구조적 특성을 미시적 수준에서 재확인해 준다.

세 지표를 종합하여 정부별 결과를 비교한 결과, 가중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은 각 정부

에서 담론의 중심에 위치한 핵심 키워드를 일관되게 나타내는 반면, 고유벡터 중심성은 특정 

의제군 내 키워드 간의 결속력을 반영하여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

유벡터 중심성을 기준으로 각 정부에서 의제군 내부의 결합 강도와 주요 담론으로부터의 상

대적 독립성을 함께 살펴본 결과, 박근혜정부의 ‘귀농·귀촌·인구’, 문재인정부의 ‘농업인·농

가피해’, 윤석열정부의 ‘농촌 체험·관광’ 의제군이 각각 주요 담론 구조와 구분되는 독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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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양상을 보였다. 흥미로운 점은 세 정부 모두에서 가장 응집력이 높은 의제군이 해당 정

부의 주요 담론축(박근혜의 산업화 의제, 문재인의 농가소득·다원적 기능 의제, 윤석열의 청

년귀농·기후위기 의제)이 아닌 별도의 독립적 의제군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두 지표가 서로 

다른 측면을 측정하는 데서 기인한다. 매개 중심성은 담론 전체를 관통하는 매개적 위치를 측

정하는 반면, 고유벡터 중심성은 키워드 간 결합 강도가 높은 하위 네트워크의 응집성을 측정

한다. 따라서 주요 담론의 매개 키워드와 가장 응집력 있는 하위 의제군이 일치하지 않는 결

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

정부별 중심성 분석 결과를 시계열적으로 종합하면, 담론의 중심축을 형성하는 키워드에서 

명확한 변화가 관찰된다. 박근혜정부 시기에는 ‘산업’과 ‘마을’이 담론의 핵심 매개체로 자리 

잡았으나, 문재인정부 시기에는 ‘농가’와 ‘소득’이 담론의 중심으로 부상하였다. 이어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농어촌’과 ‘청년’이 새로운 중심 키워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군집 분

석에서 확인된 정부별 의제 구조의 변동, 즉 박근혜정부의 산업화·창조경제 중심 담론에서 문

재인정부의 농민 주체성 및 다원적 기능 중심 담론을 거쳐 윤석열정부의 지방소멸·기후위기 

대응 담론으로 이동해 온 과정과 일치하며, 농정 담론의 중심축이 산업화·시장화 패러다임에

서 농업의 비상품적·공익적 가치를 강조하는 패러다임으로, 다시 외부 환경 위기에 대응하는 

다층적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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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연구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박근혜정부에서 윤석열정부에 이르는 12년(2013~2024년)의 시계열적 범위에

서, 전남 농업·농촌 관련 언론 보도 19,893건을 대상으로 의미연결망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정부별 담론 구조의 변화 양상과 핵심 의제의 이동 경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분석은 네

이버 뉴스 포털을 기반으로 한 웹 스크래핑,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한 명사 추출, 어휘공기행

렬 구축, 루뱅 알고리즘을 통한 군집 탐색, 그리고 가중 연결 중심성·매개 중심성·고유벡터 중

심성 등 세 가지 중심성 지표 분석을 단계적으로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별로 전남 농업·농촌 담론의 중심축이 뚜렷이 이동해 왔음이 확인되었다. 

박근혜정부 시기에는 ‘마을’, ‘귀농’, ‘창조’, ‘박람회’가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였으며, 창조경

제 패러다임과 순천만 정원박람회 등 외형적 농촌 활성화 담론이 주류를 형성하였다. 의미연

결망 측면에서는 ‘귀농·귀촌·인구’ 의제군이 가장 결속력 있는 담론 구조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농협’, ‘농민’, ‘농가’, ‘청년’, ‘수당’이 주요 키워드로 부상하였고, 농민수당과 

공익직불제 등 농민 주체성 강화 및 직접 소득 보장 담론이 핵심을 이루었으며, ‘농업인·농가

피해’ 의제군이 가장 강한 결속력을 보였다. 윤석열정부 시기에는 ‘청년’, ‘인구’, ‘소멸’, ‘기

후’, ‘가뭄’ 등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여,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기후위기 적응이 새로운 의

제로 자리 잡았고, ‘농촌 체험·관광’ 의제군이 가장 응집력 있는 담론 구조로 확인되었다.

종합하면, 전남 농업·농촌 담론은 ‘농촌 활성화 중심(박근혜정부) → 농가 소득 및 사람 중심

(문재인정부) → 지역소멸·기후위기 대응(윤석열정부)’으로 이동해 왔으며, 이는 단순한 언어

적 변화가 아니라 한국 농정 패러다임 자체의 구조적 전환을 압축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크다. 특히 전남이 전국 최대 농업 생산 기반과 가장 빠른 고령화·인구감소 지

역이라는 이중적 특수성을 가진 만큼, 본 연구의 결과는 전남 농정의 의제 설정과 정책 우선

순위 도출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2. 정책적 제언

2025년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농정 기조는 공익직불제 확대 개편, 농가소득 안정 강화, 식

량 안보 체계 구축, 기후위기 대응 농업, 농촌공간 정책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본 연구

가 윤석열정부 시기에서 확인한 ‘지방소멸·청년귀농’, ‘기후재해·생태위기’, ‘영농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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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의제군은 이재명 정부의 농정 기조 및 민선 9기 통합특별시 농정 방향과도 상당 부분 맞

닿아 있다. 

한편 2026년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의 소비·식품·가공·물류 기능과 전

남의 생산·농촌공간·기후적응 기능을 단일 행정 단위 내에서 통합 운영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

에 직면하게 된다. 본 연구의 정부별 의제 흐름 분석 결과는 통합특별시 농정 의제 설계에 다

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의 함의를 제공한다. 

먼저 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되어 온 의제는 통합특별시 농정의 기반 의제로 자리매김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식별한 농가경제, 농촌생활, 귀농인구, 산업화·스마트화의 4대 핵

심 의제군은 이러한 지속 의제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정부별로 강조점이 전환되어 온 의제는 통합특별시 출범 시점의 정책 환경에 맞

춰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 농민수당·공익직불 관련 의제군이 정부 교체에 따라 변동성을 보인 

점, 산업화·스마트화 담론이 윤석열정부에 이르러 환경·에너지·거시경제 등으로 분산되어 편

입된 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윤석열정부 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신생 의제는 통합특별시 농정의 신규 과제로 

우선 검토될 필요가 있다. 지방소멸·청년귀농 결합 담론, 기후재해·생태위기 의제, 영농 에너

지 의제, 외국인 노동자 의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하의 정책적 제언은 이러한 의제의 지속·

전환·신생 구분을 기반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전남 농업·농촌 정책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전남형 농업·농촌 중장기 비전 수립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 정부별 전남 농정 의

제는 정책 기조에 따라 핵심 키워드 간의 연결망 구조와 위계가 조정되는 재구조화 과정을 거

쳐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담론의 재구조화는 정책 지향점을 다변화하여 현장 농업인

의 정책 명료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유지될 수 있

는 중장기 농정 핵심 가치인 식량 안보, 농가 소득 안정,  농촌 공간 재생을 축으로 한 전남 농

정 기본 방향을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재인정부 시기 형성된 ‘도농 상생·자연’(31개) 의제군이 본 연구의 분석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집으로 식별된 점은 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한 도농 상생형 협력 체계 설계의 필

요성을 시사한다. 통합특별시는 도시와 농촌의 이질성을 한 행정단위 내에 포괄하게 되므로, 

도농 상생형 푸드플랜, 도시-농촌 연계형 직거래 체계 등 광역 단위에서만 실현 가능한 농정 

의제가 부상할 것이다. 의미연결망 분석에서 확인된 상생 담론을 정책 구조에 반영하여, 농

협·생산자조직·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통합 의사결정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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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역소멸-기후위기-청년농 유입’의 복합 위기에 대한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

다. 윤석열정부 시기 담론에서 ‘소멸’, ‘기후’, ‘청년’이 동시에 부상한 것은 이들 문제가 서로 

연쇄적으로 작동하는 복합 위기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년농 유입 정책은 단순한 정착 지원

금 지급을 넘어, 기후 적응형 스마트팜 인프라와 주거·보육·문화가 결합된 통합 패키지 형태

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최근 전남에서는 무안군에 농업AX혁신플랫폼과 국가농업

AX플랫폼이 구축될 예정이고, 노지 스마트팜 확산이 추진되는 등 스마트농업이 청년 정착 정

책의 부분 요소를 넘어 독자적 농정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통합특별시 농정에서

는 스마트농업·농업 AX 전환·노지 스마트팜 등을 별도의 정책 영역으로 설정하고, 청년 정착 

정책과는 별개로 산업 고도화 차원의 육성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농민수당 및 공익직불제 등 직접 소득 보장 정책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요구된다. 문

재인정부 시기 형성된 ‘농민’, ‘수당’ 담론은 전남 농정의 안정적 토대로 자리 잡았으나, 윤석

열정부에 이르러서는 상위 담론에서 다소 약화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직접 소득 보장 

의제가 정부 교체에 따른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농민수당, 공익직불제, 

농어촌기본소득 등 다양한 소득 보장 제도 간의 관계 설정과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될 수 있는 전남형 농가 소득 안정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데이터 기반의 ‘전남형 농정 소통 및 환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언론 담론은 정

책 수용성과 지역 인식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전남도는 단순 보도자료 배포를 

넘어, 본 연구와 같은 데이터 분석을 상시화하여 민심을 모니터링하고, 농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의제로 환류되는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농정 의제의 사회적 공감대를 능동적으로 형성

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기존 농정 전략에 대

한 보완 검토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식별된 정부별 의제 흐름, 특히 윤석열정

부 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지방소멸·청년귀농 결합 담론, 기후재해·생태위기 의제, 영농 에너

지 의제 등은 기존 전남도 농정 전략에 대한 보완 과제 도출의 근거가 된다. 향후에는 본 연구

의 정부별 담론 분석 결과를 전남도 농정 전략의 정기적 점검 자료로 활용하여, 농정 환경 변

화와 정책 방향성 간의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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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전남 농업·농촌 담론 구조 변화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먼저 데이터의 범위에 관한 한계이다. 본 연구는 네이버 뉴스 포털에 등

록된 10개 일간지와 3개 경제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농민신문·한국농어민신문 등 농

업 전문언론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농업 전문언론의 네이버 뉴스 입점 시기가 

2022년 이후로 박근혜·문재인정부 시기 자료를 동일한 방식으로 수집할 수 없어 정부 간 일

관된 시계열 비교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익직불제·농민수당·쌀값·수급·농업재해 등 

농정 핵심 이슈는 일반 종합지보다 농업 전문언론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종합 일간지·경제지 중심 농정 담론의 양상을 반영한 것으

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분석 단위에 관한 한계이다. 본 연구는 형태소 분석과 어휘공기행렬 구축이 기사 

제목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본문 텍스트에 담긴 맥락적 의미와 프레임은 충분히 포착되지 못

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농업 전문 언론이 네이버에 입점한 2022년 이후 시점부터의 별도 

비교 분석, 지역 매체와 디지털 플랫폼을 포함한 멀티채널 담론 분석, 그리고 기사 본문 전체

에 대한 토픽 모델링·감성 분석 등을 결합하여 중앙-지역, 전통-뉴미디어 간 의제 격차와 담

론의 깊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분석의 깊이에 관한 한계이다. 본 연구는 담론 구조의 변화 양상을 기술적으로 분

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나, 이러한 담론 변화가 실제 농정 예산 배분, 사업 추진, 농가 소득 

변화 등 정책 산출물 및 성과에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수행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담론 분석과 정책 평가 데이터를 결합한 접근을 통해 '담론-정책-성과'의 인

과적 연결고리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비교 분석과 시간적 범위의 한계이다. 본 연구는 전남에 한정된 분석으로, 타 광역

시·도와 비교한 전남 농정 담론의 상대적 특수성과 보편성을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분석 기간이 2013~2024년의 12년 시계열에 한정되어, 2025년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농정 

담론은 다루지 못하였다. 향후에는 경북·전북·충남 등 농업 비중이 높은 광역지자체 및 일본·

대만 등 고령화·농촌소멸을 공유하는 해외 사례와의 비교 연구, 그리고 이재명정부와 전남광

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담론 변화에 대한 추적 연구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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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전남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분포와 
여수국가산업단지 연계 저탄소 연료 
및 원료 전환 전략
박미숙 • 전남연구원 기후AI에너지연구실 연구위원
송주연 • 전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

Ⅰ. 서론: 바이오가스 자원의 산업연계 필요성

탄소중립은 더 이상 환경 부문에 한정된 과제가 아니다. 정유·석유화학·철강·시멘트 등 이

른바 난감축 산업은 에너지 가격 변동, 탄소가격 상승, 수출 규제 강화, 공급망 탄소정보 요구 

확대라는 복합적 압력에 직면해 있다. 특히 산업공정에서 대규모 열과 연료를 사용하는 업종

은 재생전력 확대만으로는 탄소중립 전환에 한계가 있으며, 공정용 열, 수소, 저탄소 연료, 저

탄소 원료를 포함한 다층적 전환전략이 필요하다.

전남의 여수국가산업단지(이하, ‘여수산단’)는 국내 대표적인 정유·석유화학 집적지로, 지

역경제와 국가 기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동시에 에너지 다소비·탄소다배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향후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에너지 공급방식과 원료 조달체계의 전환

이 불가피하다. 여수산단의 전환전략은 기존 에너지 사용을 일시에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수요와 설비 여건을 고려하면서 미이용·저부가 바이오가스와 향후 추가 생산분을 산업

부문의 저탄소 연료 및 원료 수요와 연결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이오가스(Biogas)와 바이오메탄(Biomethane)은 전남의 유기성 폐자

원을 산업부문의 저탄소 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바이오가스는 

하수찌꺼기,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혐기성 소화하여 생산되는 메탄

(CH4) 중심의 원료가스이며, 이산화탄소(CO2), 황화수소(H2S), 수분, 실록산 등 불순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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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연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산량 확보뿐 아니라 정제·고질화, 

품질관리, 계량, 안전관리 체계가 함께 필요하다. 

바이오가스를 정제·고질화하면 천연가스와 유사한 성상을 갖는 바이오메탄 또는 재생천연

가스(RNG, Renewable Natural Gas)로 활용할 수 있다. 바이오메탄은 별도의 새로운 화합

물이 아니라, 바이오가스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메탄(CH₄) 함량을 높인 천연가스급 재생가스

이다. 이후 본 연구에서는 고질화된 천연가스급 재생가스를 ‘바이오메탄’으로 통일하여 지칭

한다.

바이오메탄은 기존 도시가스망, 저장설비, 연소설비와의 호환성이 높아 도시가스망 주입, 

산업용 연료, 수송연료, 청정수소 생산 원료로 확장 가능하다. 이는 바이오가스가 개별 처리

시설의 부산물에 머무르지 않고, 기존 가스 인프라와 산업 수요를 연결할 수 있는 지역 기반 

저탄소 연료 및 원료 자원으로 재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바이오가스는 직접 연소를 통한 열 공급, 개질을 통한 청정수소 생산, 생물기원 이산

화탄소(Biogenic CO₂)와 청정수소를 활용한 바이오메탄올·DME(Dimethyl Ether) 등 저탄

소 화학원료 전환, 도시가스망 주입 등 다양한 활용 경로를 가진다. 다만 바이오메탄올

(Bio-methanol)은 바이오가스 자체와 동일한 1차 에너지원이 아니라, 바이오가스 또는 바

이오매스에서 유래한 생물기원 탄소와 청정수소를 결합해 생산하는 후단 전환산물이다. 즉 

바이오가스와 바이오매스는 직접 연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질화·개질·합성공정을 

거쳐 청정연료와 저탄소 화학원료로 전환될 수 있다. [그림 1]은 이러한 관점에서 바이오매스

와 재생전력 기반 메탄올 생산 경로가 기존 천연가스·석탄 기반 메탄올보다 탄소집약도 측면

에서 유리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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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그림은 원료와 수소·탄소원 조합에 따라 그린 메탄올, 바이오메탄올, 바이오-e-메탄올, e-메탄올, 블루 메탄올, 그레이 메탄올, 

브라운 메탄올로 구분하고, 재생가능 원료 기반 메탄올이 탄소집약도 측면에서 유리함을 보여줌. 

자료: Irena(2021), Innovation Outlook Renewable Methanol. ‘Figure 2. Principal methanol production routes’ 인용

[그림 1] ‘바이오매스 기반 저탄소 메탄올의 청정연료·화학원료 전환 개념’ 참고 그림

본 연구는 전남을 중심으로 인접권역의 바이오가스화시설 생산량과 여수산단과의 거리 자

료를 바탕으로, 여수산단 수요 연계형 바이오가스 공간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

적으로 첫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공간분포와 생산량을 검토하고, 둘째, 여수산단과의 거

리 및 생산규모를 기준으로 권역별 공급 가능성을 확인하며, 셋째, 근거리 직접공급과 원거리 

거점집약을 결합한 에너지전환 모델을 제안한다. 나아가 기존 활용처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

에서 바이오메탄, 청정수소, 저탄소 스팀, 저탄소 화학원료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업화

를 위해 필요한 제도·기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바이오가스를 폐기물 처리의 부산물이 아니라, 전남의 산업 탄소중립과 

여수산단 에너지전환을 연결하는 지역 기반 저탄소 연료 및 원료 자원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산업연계형 에너지전환 전략으로 확장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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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바이오가스 정책 및 제도 환경 

1. 바이오가스의 의의와 정책 과제

바이오가스의 의의는 첫째,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부담을 에너지 회수와 온실가스 감축 수

단으로 전환한다는 데 있다. 국내 유기성 폐자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동식물성 잔재물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가축분뇨 비중이 매우 크다. [그림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2021년 기준 국내 유기성 폐자원 처리에서 퇴·액비화가 77%, 정화가 10%인 반면, 바

이오가스화는 6%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국내 유기성 폐자원 관리체계가 여전히 

퇴·액비 중심의 처리구조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바이오가스화 확대는 단순한 

에너지 생산 확대가 아니라, 기존 처리방식의 환경부하와 지역 민원 문제를 완화하고, 폐기물 

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수단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출처: 한국환경공단 환경에너지시설처(2024),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청정수소 생산 활성화 추진 방안」 인용

[그림 2] 유기성 폐자원 처리현황

둘째, 바이오가스는 국내 분산형 청정연료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는 지역 기반 자원이다. 

2021년 기준 국내 110개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연간 약 3.75억N㎥의 바이오가스가 생산되

었으며, 주로 시설 내 이용, 전력 및 스팀 공급 등 제한적 용도로 활용되었다. 2023년 국내 바

이오가스 생산량은 연간 약 3.83억N㎥로 증가했지만, 이 중 약 14.9%는 여전히 미이용 상태

로 연소 처리되고 있다. 정부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통해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 생산

량을 5억N㎥/연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향후 정책의 초점은 생산량 확대에 그치

지 않고, 미이용 가스를 최소화하고, 기존 활용처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부문 수요와 

연결할 수 있는 안정적 수요처를 발굴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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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바이오가스는 수전해 중심 그린수소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적 청정수소 원료이다. 

수전해 수소는 재생전력 확보와 전력가격에 크게 좌우되는 반면,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는 기존 유기성 폐자원 처리시설과 연계해 지역거점형 생산·공급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바이오가스를 고질화한 바이오메탄은 천연가스와 물성이 유사해 기존 배관망, 저장설

비, 연소설비와의 호환성이 높다. 이 때문에 산업부문의 연료 전환 과정에서 비교적 즉시 적

용 가능한 저탄소 가스연료로 평가된다. 

국제적으로도 바이오가스 활용은 전력·열 생산 중심에서 바이오메탄 고질화, 도시가스망 

주입, 인증거래, 수송연료, 청정수소 생산으로 확대되고 있다.1) 특히 유럽은 바이오메탄의 가

스망 주입과 지속가능성 인증체계 확대를, 미국은 재생연료표준(RFS, Renewable Fuel 

Standard)과 저탄소연료표준(LCFS, Low Carbon Fuel Standard)을 통한 연료의 환경가

치 거래·의무 이행 체계를 확립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전남이 바이오가스를 지역 저탄소 연료 및 원료 플랫폼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에서도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이하, ‘바이오가스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

되었다. 공공부문 의무생산자는 2025년부터, 민간부문 의무생산자는 2026년부터 생산목표

제가 적용되며, 2025년 공공부문 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율은 50%로 고시되었다. 이는 바이

오가스가 더 이상 개별 처리시설의 부수적 산물이 아니라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에너지전환 자

원으로 관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가 곧바로 산업부문 활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바이오가

스의 활용 가능성은 생산시설의 입지, 생산량, 가스 품질, 고질화 가능성, 기존 도시가스망 접

근성, 수요처와의 거리, 수요처의 연속수요, 탄소감축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여

수산단과 같은 대규모 산업 수요처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를 넘

어, ‘어디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어떤 형태로 전환하고, 어떤 경로로 공급하며, 어떤 수요

처에서 활용할 것인가’를 공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산업부문에서도 저탄소 열원과 연료에 대한 수요가 구체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G사는 N사의 유휴 황산공장을 활용해 LNG 기반 스팀을 대체하는 저탄소 스팀 공급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2) 이는 산단 내부에서 저탄소 스팀 수요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

1) 이기백(2024), 청정메탄올 이니셔티브 3차 전체회의: 2차 전체회의 결과 및 부처 추진 현황. 

2) GS칼텍스(2025), GS칼텍스, 무탄소 스팀 계약 체결로 탄소 감축 혁신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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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흐름은 바이오가스와 바이오메탄올, 저탄소 스팀, 청정수소, 산업용 

연료로 연계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가 된다. 

최근 제도 개선도 바이오가스의 산업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정부는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와 함께 청정수소 생산, 바이오메탄올 등 신규 수요처 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합 바

이오가스화시설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부는 2024년 9월 도시가스용 바이오

가스 직공급 상한을 월 1만㎥에서 30만㎥로 상향하여, 바이오가스 사업자가 도시가스사를 

거치지 않고도 산업 수요처에 보다 실효성 있게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였다. 

2. 바이오가스법과 생산목표제 

바이오가스법은 하수찌꺼기,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 생산 

자원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표 1>과 같이 

공공 의무생산자에 대해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 80%의 생산목표율을 부여하

고, 민간 의무생산자에게는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는 80%의 생산목표율을 부

과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와 민간 대형 배출자가 장기적으로 처리시설을 넘어 에너지 생산시

설로 기능해야 한다는 제도적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향후 생산실적 등록·거래 제도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환

경부는 생산목표제 운영을 위해 보고 및 적합성 검토, 생산실적 등록 및 거래, 과징금 감면, 시

설 운영 성과평가, 생산목표율 고시 등 관련 고시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생산실적 거래 절차

도 당사자 간 실적거래, 거래신고, 필요 시 바이오가스센터 집중매매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

다.3) 이는 전남이 물리적 배관망 구축뿐 아니라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바이오메탄 인증, 바이

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전환 실적을 결합한 제도 활용 전략을 마련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목표율 제시만으로는 산업부문의 바이오가스 활용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바이오가스

는 생산지의 폐기물 처리 논리와 수요지의 에너지 조달 논리가 다르게 작용한다. 지자체는 안

정적 처리와 민원 최소화를 우선으로 하고, 산단 기업은 가격, 품질, 안정적 공급, 탄소감축 

인정 여부를 우선시하게 된다. 따라서 전남형 전략은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와 함께 ‘어디로, 

어떤 형태로, 어떤 인증을 붙여 공급할 것인가’를 동시에 설계해야 한다. 

3) 환경부 보도자료(2024c),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운영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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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설정(시행령 제4조 별표 1)

연도 ’25~’30년 ’35년 ’40년 ’45년 ’50년

목표율
공공 50% 60% 70% 80% 80%

민간 10% 50% 60% 70% 80%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2024c),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운영기준 마련

3. 통합 바이오가스화 정책 방향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통합 바이오가스화 정책은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등 개별적으로 처리되던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해 소화 효율과 에너지 회

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의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지침

(2025)」은 단독처리 또는 단독 바이오가스화시설을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로 전환해 소화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생산량을 증대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따라서 통합 바이오가스화 정책은 기존 시설 내부 열·전력 활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활용처를 유지하면서 미이용 가스, 저부가 활용분, 향후 추가 생산분을 산업부문의 저탄

소 연료 및 원료 수요와 연결할 수 있는 선택지를 확장하는 정책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

히 산업단지 연계는 모든 통합시설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과제가 아니라 생산량, 수요처 접근

성, 도시가스망 접속성, 탄소감축 인정 가능성이 충족되는 경우에 우선 검토할 수 있는 후속 

활용모델이다. 

4. 국제 인증·거래 제도의 시사점

국제적으로 바이오가스 정책은 물리적 생산 확대와 함께 인증·거래제도를 결합하는 방향으

로 발전하고 있다. EU Renewable Energy Directive Ⅲ(RED Ⅲ)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와 지속가능성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고, 영국의 청정가스인증제도(GGCS, 

Green Gas Certification Scheme)는 재생가스의 환경가치를 인증서로 분리해 관리하는 

대표 사례이다.4) 미국 재생연료표준(RFS, Renewable Fuel Standard)은 재생식별번호

(RIN, Renewable Identification Number)를 통해 재생연료의 생산·거래·의무이행을 

4) Green Gas Certification Scheme, The Green Certificat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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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한다.5) 캘리포니아 저탄소연료표준(LCFS, Low Carbon Fuel Standard)은 연료의 탄

소집약도를 기준으로 크레딧과 적자를 산정하는 제도이며, 파이프라인에 주입된 바이오메탄

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하에서 분리관리 방식(Book and Claim)의 회계를 인정하는 사례이

다.6) 또한 KZR INiG System/7은 지속가능 원료와 혼합 물량의 추적·관리를 위한 질량균형

(Mass Balance) 방식의 운영 기준을 제시한다.7) 

이러한 국제 사례는 전남의 모든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여수산단과 직접 연결하기 어렵다

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바이오가스를 여수산단 등 산업수요와 연계하기 위해

서는 실제 가스의 물리적 이동 여부와 환경가치의 귀속 방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근거리 

자원은 실제 가스의 이동과 물량 추적을 전제로 하는 질량균형 방식의 적용 가능성이 높고, 

원거리·광역 자원은 물리적 직접공급보다 환경가치를 인증서 형태로 이전하는 분리관리 방식

이 더 적합할 수 있다. [그림 3]은 두 방식의 차이를 실제 가스 흐름과 인증서 흐름으로 구분하

여 나타낸 것이다. 

출처: 국내외 바이오메탄 인증·거래제도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3] 바이오가스 활용 인증체계 비교: 질량균형(Mass Balance) 방식과 분리관리 방식(Book and Claim) 방식

5) EPA, Renewable Identification Numbers (RINs) under the Renewable Fuel Standard Program. 

6) Smart Freight Centre Academy, Book and Claim (Market-based Measure).

7) KZR iniG System/7, Guidance for proper functioning of mass balance system(issu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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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남은 장기적으로 물리적 배관공급과 환경가치 인증거래를 병행하는 제도 설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산지에서는 원료의 종류, 생산량, 메탄 함량, 고질화 여부, 온실가스 

감축량을 측정·보고·검증하고, 수요지에서는 바이오메탄 또는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사

용 실적을 탄소감축 수단으로 인정받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남의 바이오가스 정책

은 폐기물 처리정책을 넘어 산업단지 탄소중립, 청정수소 공급망, 지역 순환경제, 환경가치 

거래를 결합한 종합 에너지정책으로 확장될 수 있다. 

Ⅲ. 바이오가스 자원의 공간 분포 분석

1. 분석자료와 검토 기준 

본 연구의 공간분석은 국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입지와 생산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여

수국가산업단지의 산업수요와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분석자료

는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3년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현황」 자료와 

「2024년 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 대상 지자체 8개 선정」 보도자료를 재구성하여 활용하였

다. 주요 분석 항목은 시설의 소재지, 시설 유형, 바이오가스 생산량, 여수산단과의 거리이며, 

이를 바탕으로 시설별 공급 잠재력과 수요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분석의 공간 범위는 전국 바이오가스화시설을 기본 대상으로 하되, 여수산단과의 산업 연

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남, 광주, 전북, 경남 등 남부권 시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수요처는 특정 기업이나 개별 공장이 아니라 여수국가산단이라는 산업 수요 

권역이다. 

수요처와의 거리는 여수산단과의 물리적 접근성과 공급 방식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며, 바이오가스 생산량은 시설별 공급 잠재력과 연계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이다.8)

8) 실제 사업화 단계에서는 정밀 좌표, 도로망 이격거리, 배관 가능 경로, 가스 품질, 계절별 생산 변동성, 기존 도시가스망 

접속 가능성, 수요처별 스팀 압력·온도 조건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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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유기성 폐자원 자원화 시설 입지 검토 기준 

기준 반영 방식

수요처와의 거리 직접 공급권, 준근거리권, 원거리권, 광역연계권 구분

바이오가스 생산량 생산량 규모를 통한 바이오가스 공급 잠재력과  우선 순위 판단

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입지 검토 기준 1: 수요처와의 거리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입지 검토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는 앵커 수요처와의 거

리이다. 바이오가스는 생산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열·전력으로 활용될 수도 있지만, 여수산단

과 같은 대규모 산업 수요처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바이오메탄으로 고질화하거나 청정수소·저

탄소 스팀 등 산업용 에너지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이때 수요처와의 거

리는 배관 설치비, 압축·정압 설비비, 운송비, 계량·품질관리 비용, 안전관리 비용 등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공급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국외 연구와 정책자료도 바이오메탄 공급의 경제성이 공급 거리와 기존 가스 인프라 접근

성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고한다.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는 바이오메탄 배관 공급의 경제성이 공급 거리와 공급 지점의 운전 압

력에 영향을 받으며, 소규모 원료량에서는 배관·압축 비용이 전체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다고 분석하였다.9) 유럽바이오가스협회(EBA, European Biogas Association) 역시 연결 

배관 건설비와 주입 설비비를 바이오메탄 사업의 핵심 비용 요인으로 제시한다.10) 또한 국제

에너지기구(IEA)는 바이오메탄 잠재량 평가에서 지속가능 원료의 분포와 천연가스 수송 배

관과의 거리를 주요 공간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11) 이러한 논의는 산업 연계 가능성을 검토할 

때 단순 생산량뿐 아니라 수요처와의 거리, 배관망 접속성, 공급 방식의 전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수산단과의 물리적 거리를 1차 공간 기준으로 삼고, 거리 증가에 따

라 적용 가능한 공급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반영하여 공급권역을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해

외 바이오메탄 입지 및 경제성 검토에서는 기존 가스망 또는 수요처와의 거리를 대략 2~20㎞ 

9) Ali Jalazadeh-Azar(2010), A Technoeconomic Analysis of Biomethane Production from Biogas and 

Pipeline Delivery, NREL Workshop. 

10) EBA News(2024), From plant to grid: navigating biomethane injection. 

11) IEA(2025), Distance of sustainable feedstocks for biomethane production from natural gas transmission 

pipelines, by selected country/region,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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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서 검토한 사례가 있다.12) 다만 이는 개별 생산시설과 가스망 접속지점 간의 연결 가능

성을 검토한 사례에 가까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여수산단을 단일 접속지점이 아닌 산업 수요

권역으로 보아 30㎞ 이내를 예비 직접공급권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30~70㎞는 준근거리권 

검토권, 70~100㎞는 원거리권, 100㎞ 초과는 인증거래·장기구매계약 중심의 광역연계권으

로 구분하였다. 이 거리권은 경제성 확정 기준이 아니라 공급방식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

한 정책적 예비 선별 기준이다. 

① 직접 공급 우선권은 여수산단과 30㎞ 이내에 위치한 근거리권으로, 생산량과 품질 조건

이 충족될 경우 직접배관, 압축 바이오메탄(Bio-CNG, Bio-Compressed Natural Gas) 운

송, 현장 저탄소 스팀·청정수소 전환 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거

나 가스 품질·공급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단독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은 제한될 수 있으

므로, 생산량 기준과 함께 판단할 필요가 있다.

② 준근거리권은 여수산단과 30~70㎞ 거리에 위치한 권역이다. 이 권역은 직접 공급 가능

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생산시설의 규모, 기존 배관망 접속 가능성, 운송 여건, 수요처의 

연속수요 여부에 따라 경제성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시설 단독 공급보다는 인근 시

설과의 연계, 권역 단위 거점 고질화, 압축 바이오메탄 운송, 도시가스망 주입 검토, 일부 직

접 공급 실증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원거리권은 여수산단과 70~100㎞ 거리에 위치한 권역으로, 개별 생산시설을 여수산단

과 직접 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의 비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 권역에서는 생산지 

또는 중간 거점에서 바이오가스를 공동 고질화한 뒤 바이오메탄으로 전환하고, 압축 바이오

메탄 운송, 마더스테이션(Mother Station) 방식의 거점집약, 가상배관망, 도시가스망 주입 

가능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동일 또는 연계 가능한 가스 공급체계 내에서 주입량과 사

용량을 계량·추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질량균형 방식의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액화 바이오메탄(Bio-LNG)은 수요 규모와 액화·저장·운송 인프라가 확보되는 경우 장기 검

토 옵션으로 다룰 수 있다. 

④ 광역 연계권은 여수산단과 100㎞를 초과하는 권역으로, 물리적 직접 공급보다는 생산지 

인근 활용, 도시가스망 주입, 인증거래, 장기구매계약 등을 통한 간접 연계 방식이 적합한 권

역이다. 이 권역의 시설은 개별 직접 공급 후보로 보기는 어렵지만, 생산량이 충분한 경우 생

12) Mesthrige, T.G.; Kaparaju, P.(2025), Decarbonisation of Natural Gas Grid: A Review of GIS-Based 

Approaches on Spatial Biomass Assessment, Plant Siting and Biomethane Grid Injection, Energies, 

18(3), 734. https://doi.org/10.3390/en18030/en1803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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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인근에서 바이오가스를 고질화해 도시가스망에 주입하고, 여수산단 수요처는 질량균형 

방식 또는 분리관리 방식에 기반한 인증거래를 통해 저탄소 연료 사용 실적을 확보하는 방식

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물리적 공급체계 연결과 계량·추적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제 가스 흐

름과 환경가치 거래를 분리하는 방식이 보다 유연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단, 이 기준은 법정 기준이나 경제성 판단의 절대 기준이 아니라, 여수산단 연계 가능성을 

공간적으로 1차 선별하기 위한 정책적 분류 기준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 사업

화 여부는 거리 기준을 출발점으로 하되, 생산량, 공급 방식, 배관망 접속성, 수요처 조건, 탄

소감축 인정 가능성 등을 종합한 후속 검토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표 3> 유기성 폐자원 자원화 시설 입지 검토 기준 

구분 거리 기준a) 기술·경제적 해석 우선 검토 방식b)

직접 공급 

우선권
30㎞ 이내

배관·압축운송·직접 열/수소 연계 가

능성을 1차 검토할 수 있는 근거리권

직접배관, 압축 바이오메탄 수송, 현장 저탄

소 스팀·청정수소 전환

준근거리권 30~70㎞

직접공급 가능성은 있으나 생산량·수

요규모·배관 접속여건에 따라 경제성

이 달라지는 권역

거점 고질화, 압축 바이오메탄(Bio-CNG) 

운송, 도시가스망 주입 검토, 일부 직접공급 

실증

원거리권 70~100㎞

개별 직접배관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거점화·가상배관망 방식의 검토가 필

요한 권역

마더스테이션(Mother Station), 거점 고질

화, 압축 바이오메탄(Bio-CNG) 운송, 도시

가스망 주입 검토, 질량균형 방식 검토

광역 연계권 100㎞ 초과

여수산단과의 물리적 직접연계보다 

생산지 인근 활용, 배관망 주입, 인증

거래 방식이 적합한 권역

도시가스망 주입, 질량균형 또는 분리관리 

방식 기반 인증거래, 장기구매계약

주: a) 거리기준: 거리 증가에 따른 공급방식 전환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적 시나리오 기준; b) 우선 검토 방식에서, 액화 바이오메탄

(Bio-LNG)은 장거리·대량 운송 수요와 액화·저장 인프라가 확보되는 경우 장기 검토 옵션으로 다룰 수 있으나, 본 연구의 검토 

방식에서는 제외

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입지 검토 기준 2: 바이오가스 생산량 기준

바이오가스 생산량은 수요처 연계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다. 시설이 수요처와 가

깝더라도 생산량이 적으면 단독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반대로 수요처와의 거리

가 멀더라도 생산량이 충분하면 고질화, 집약화, 도시가스망 주입, 인증거래 등을 통해 광역 

공급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사업 공모기준을 참고하여, 연평균 바이오가스 생산량 4,000N㎥/일 이상 확보 여부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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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가능성을 판단하는 1차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산단에서의 구체적인 수요 형태를 현재 

단계에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해당 기준은 바이오가스의 범용성과 최소 물량 수준을 가늠

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4,000N㎥/일 이상 시설은 단독 공급 또는 대량 공급 후보로 우선 검토하고, 

4,000N㎥/일 미만 시설은 수요처와의 거리 조건에 따라 인근 시설과의 연계 공급, 거점화, 

보조 공급원 또는 장기 검토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다만 생산량 기준은 개별 시설의 사업성을 확정하는 절대 기준이 아니라, 여수산단 연계 가

능성을 1차적으로 선별하기 위한 정책적 기준이다. 실제 공급 가능성은 생산량뿐 아니라 가

스 품질, 고질화 가능성, 계절별 생산 변동성, 기존 활용처와의 관계, 수요처의 연속수요, 탄

소감축 인정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생산량 기준은 거리권과 결

합하여 공급 후보지의 우선순위를 검토하기 위한 예비적 분류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2. 공간 분포 분석 결과

가. 전국 바이오가스화시설 및 생산량의 공간 분포

전국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시설 유형과 지역 여건에 따라 상이하게 분포한다. 환경부(현, 기

후에너지환경부)(2024)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총 

112개소이며, 유형별로 음식물·음폐수 30개소, 가축분뇨 3개소, 하수슬러지 33개소, 통합시

설 46개소로 구성된다. 2023년 전국 바이오가스 생산량은 원자료의 연간 생산량을 일 단위

로 환산할 경우 약 105만N㎥/일 수준이다. 이는 유기성 폐자원 기반 바이오가스가 전국 단위

에서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생산 기반을 이미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24년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공모사업에서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과천시,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횡성군,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순천시 

등 8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이들 사업이 2030년까지 완공될 경우 하루 약 90,000N㎥의 추

가적인 바이오가스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남에서는 목포시와 순천시가 선

정되었으며, 순천시는 도시가스 정제 판매 및 수소 생산·공급 활용을 계획하고 있어 여수산단 

연계 가능성 측면에서 중요한 후보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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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2024a, 2024b)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4] 전국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유형별 공간 분포

[그림 4]는 2023년 운영 중인 바이오가스화시설과 2024년 통합 바이오가스화 공모 선정 

예정시설을 함께 반영하여 전국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유형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하수슬러

지 및 음식물류 폐기물 기반 시설은 도시형 환경기초시설의 입지 특성상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주요 대도시권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가축분뇨 또는 통합처리

시설은 농축산 기반 지역과 중소도시 주변에 분산적으로 입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통합

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등 2종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함께 

처리하는 방식으로, 기존 단일 처리시설을 권역 단위 에너지 회수시설로 전환하는 흐름을 반

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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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단위에서 살펴보면, 경기와 경남은 음식물·하수슬러지·통합시설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시설 유형의 다양성이 나타나는 반면, 광주는 음식물과 하수슬러지 중심의 도시형 처

리시설 구조가 두드러진다. 전남은 음식물·하수슬러지·통합시설이 함께 분포하지만, 시설 수 

자체는 수도권이나 경남에 비해 많지 않다. 다만 2024년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공모에서 목

포시와 순천시가 포함되면서, 향후 전남 내 통합처리 기반과 바이오가스 공급잠재력이 확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여수산단 연계 전략을 현재 생산량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통합시설 확

충에 따른 공급 여건 변화까지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림 5]는 시도별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N㎥/일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생산량은 경기 약 

20.2만N㎥/일, 서울 약 16.7만N㎥/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인천도 약 9.0만N㎥/일로 상

위권을 형성한다. 인구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하수처리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대규모 

통합처리시설이 집중된 결과이다. 그 외 경남 약 7.6만N㎥/일, 울산 약 7.1만N㎥/일, 부산 

약 6.8만N㎥/일, 충남 약 6.5만N㎥/일, 전북 약 6.5만N㎥/일, 대구 약 6.3만N㎥/일 순을 보

인다. 

전남의 경우, 바이오가스 생산량은 약 4.7만N㎥/일로 전국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여수산

단이라는 대규모 산업 수요처와 공간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있다. 전술

한 바와 같이 바이오가스 산업 활용 가능성은 생산량 규모만이 아닌 수요처와의 거리, 공급 

방식, 고질화 가능성, 기존 도시가스망 접속성, 향후 통합시설 확충 여부와 함께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남은 현재 생산량 자체보다 여수산단과의 공간적 근접성, 전남 동부

권의 산업수요, 목포·순천 통합 바이오가스화 공모 선정에 따른 공급잠재력 확대 가능성이 중

요하다. 또한 광주 약 4.5만N㎥/일, 전북 약 6.5만N㎥/일, 경남 약 7.6만N㎥/일 등 인접 권

역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바이오가스 생산 기반이 분포하기 때문에, 여수산단 연계 전략은 전

남만이 아닌 광주·전북·경남을 포함한 남부권 단위의 공급 잠재력과 광역 연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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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2024a 2024b)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5] 시도별 바이오가스 생산량 분포

나. 여수산단 연계 가능 권역과 공급 후보지 유형화

여수산단과의 연계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입지 분

포 및 생산량 규모를 여수산단 기준 거리권과 중첩하여 분석하였다([그림 6)). 이를 위해 여수

산단을 중심으로 반경 30㎞, 70㎞, 100㎞의 거리권을 설정하고, 각 생산시설이 여수산단의 

산업 수요권역과 갖는 공간적 접근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시설별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함

께 표시하여, 거리권별 입지 특성과 공급 규모 간의 상대적 차이를 파악하였다.

전국 분포를 보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은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전국에 분산

되어 있으나, 생산량 규모가 큰 시설은 수도권 대도시권과 일부 광역 거점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한다. 이는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여수산단과의 거리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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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규모, 하수처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기반, 통합처리시설의 규모, 기존 환경기초시

설의 입지와 밀접하게 관련됨을 보여준다.

자료: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2024a, 2024b)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6] 여수산단 기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거리권 및 생산량 분포

여수산단 주변 30㎞ 이내 직접공급권에는 생산시설이 존재하지만, 전국의 대규모 생산시

설과 비교하면 생산량 규모가 제한적인 편이다. 반면 70㎞ 내외의 준근거리권과 100㎞ 내외

의 원거리권에는 전남 남부권, 경남 서부권, 광주권 등 여수산단과 일정한 접근성을 가지면서

도 서로 다른 생산 규모를 가진 시설들이 분포한다. 이처럼 여수산단 인근에는 물리적 접근성

이 높은 시설이, 보다 먼 권역에는 상대적으로 큰 생산량을 가진 시설이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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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여수산단 연계 전략은  단순히 ‘가까운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생산량이 큰 시설’

만을 우선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근거리 시설은 직접공급 또는 산업용 

저탄소 연료 실증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생산량이 제한적일 경우 인근 시설과의 연계나 

보조공급 방식이 필요하다. 반대로 원거리의 대규모 시설은 개별 직접배관보다 거점 고질화, 

압축 바이오메탄 운송, 도시가스망 주입, 인증거래 등 간접적·광역적 연계 방식을 함께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설정한 거리권과 생산량 기준을 결합하여 여수산단 연계 바이오가스 공급 후보지를 

유형화하였다. 유형화는 직접공급권, 준근거리권, 원거리권, 광역연계권의 거리 기준에 

4,000N㎥/일 생산량 기준을 결합하되, 100㎞ 초과 시설은 생산량과 관계없이 광역후보로 

분류하였다.

자료: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2024a, 2024b)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7] 여수산단 연계 바이오가스 공급 후보지 유형화

[그림 7]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전남·광주·전북·경남권 주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유형화

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여수산단과 가장 가까운 직접공급권에는 여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여

수공공하수처리시설, 순천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여수권 기존 시설은 여수

산단과의 물리적 거리는 가깝지만 생산량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직접공급소량 유형으로, 

순천권 시설은 직접공급권에 위치하면서 생산량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이 포함되어 직접공급

대량 유형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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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근거리권에는 보성·고흥 등 전남 남부권 시설과 남원, 진주, 사천 등 일부 인접권 시설이 

포함된다. 이 권역은 여수산단과 일정한 접근성을 갖고 있으나, 생산량과 배관 접속 여건에 

따라 직접공급의 경제성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소량 시설은 권역 내 연계공급 또는 보조

공급 후보로, 생산량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은 거점 고질화, 압축 바이오메탄 운송, 도시가스

망 주입, 일부 직접공급 실증 후보로 검토할 수 있다.

원거리권에는 경남 서부권 및 일부 전북·광주권 시설이 포함된다. 이 권역은 여수산단과의 

물리적 거리가 커 개별 직접배관 방식의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원거리소량 시

설은 장기 검토 또는 보조자원으로 분류하고, 원거리대량 시설은 거점 고질화, 압축 바이오메

탄 운송, 마더스테이션 방식의 거점 집약, 도시가스망 주입 등 전환형 공급 방식과 연계하여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

100㎞ 초과 광역연계권에 위치한 시설은 생산량 규모와 관계없이 광역후보로 분류하였다. 

이 권역은 여수산단과의 물리적 직접공급 가능성은 낮지만, 생산지 인근 고질화, 도시가스망 

주입, 인증거래, 장기구매계약 등을 통해 여수산단의 저탄소 연료 수요와 간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 특히 광주·전북·경남 등 남부권의 대량 생산시설은 향후 광역 단위 바이오메탄 공급

망 또는 환경가치 연계 방식의 후보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7]의 유형별 기준과 연계 방향은 <표 4>와 같다. 후보지는 직접공급소량, 직접공급대

량, 준근거리소량, 준근거리대량, 원거리소량, 원거리대량, 광역후보의 7개 유형으로 구분되

며, 각 유형은 거리권과 생산량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연계 방식을 갖는다.

최종 유형화 결과는 여수산단 연계 바이오가스 공급전략이 단일한 방식으로 설계되기 어렵

다는 점을 보여준다. 근거리 대량시설은 직접공급 또는 산업용 저탄소 연료 실증의 우선 후보

가 될 수 있으며, 근거리 소량시설은 보조공급 또는 인근 시설과의 연계 대상이 된다. 준근거

리와 원거리의 대량시설은 직접배관보다 거점 고질화, 압축 바이오메탄 운송, 도시가스망 주

입 방식이 적합하며, 소량시설은 장기적 보조자원 또는 권역 집약 후보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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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여수산단 연계 바이오가스 공급 후보지 유형화 기준 

유형명 거리권 기준 생산량 기준 예시 시설·권역 연계 방향

① 직접공급소량

(근거리 보조공급형)
직접공급권

30㎞ 이내

4,000N㎥/

일 미만

여수권 

기존 시설 등

여수산단과 가까워 직접공급 가능성은 있

으나, 단독 공급보다는 인근 시설 연계 또는 

보조공급 검토

② 직접공급대량

(근거리 핵심공급형)

4,000N㎥/

일 이상

순천권 

통합·공공처리

시설 등

거리와 생산량 조건이 모두 양호하여 직접공

급 또는 현장 스팀·수소 전환 실증 우선 검토

③ 준근거리소량

(준근거리 연계보조형)
준근거리권

30~70㎞

4,000N㎥/

일 미만

전남 남부권 

소량시설 등

직접공급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권역 내 연

계공급 또는 거점화 검토 가능

④ 준근거리대량

(준근거리 거점전환형)

4,000N㎥/

일 이상

전남 남부권 및 

인접권 

대량시설 등

생산량은 충분하나 거리상 직접공급 경제

성 검토가 필요하며, 거점 고질화·일부 직접

공급 실증 후보

⑤ 원거리소량

(원거리 장기검토형)

원거리권

70~100㎞

4,000N㎥/

일 미만

경남 서부권·전북 

일부 소량시설 등

개별 직접공급과 단독 사업성은 제한적이

며, 장기 검토 또는 보조자원으로 분류

⑥ 원거리대량

(원거리 광역공급형)

4,000N㎥/

일 이상

경남 서부권·전북 

일부 대량시설 등

직접공급보다 거점 고질화, 압축 바이오메

탄(Bio-CNG) 운송, 도시가스망 주입, 질

량균형(Mass Balance) 방식 등 전환형 공

급 방식 검토

⑦ 광역후보

(광역 인증연계형)

광역연계권

100㎞ 초과
생산량 무관

광주·경남·전북 

광역 후보시설 등

물리적 직접공급보다 도시가스망 주입, 질

량균형(Mass Balance) 또는 분리관리

(Book and Claim) 기반 인증거래, 장기구

매계약 등 광역 연계 방식 검토

주: 예시 시설·권역은 [그림 7]의 유형화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시설의 사업성을 확정하는 의미는 아님.

Ⅳ. 여수산단 연계 에너지전환 전략과 정책 제언

1. 직접공급권: 직접공급 및 산업용 저탄소 연료 실증

직접공급권은 여수산단과 30㎞ 이내에 위치한 근거리 권역으로, 물리적 공급 가능성을 우

선 검토할 수 있는 권역이다. 직접공급권에서는 바이오메탄 직접공급, 바이오메탄 개질을 통

한 청정수소 생산, 바이오가스 또는 바이오메탄 기반 저탄소 스팀 공급, 압축 바이오메탄 운

송을 통한 소규모 실증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직접공급권이라고 해서 곧바로 상

용 공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수요기업의 연속수요, 공급량·품질·압력 조건, 배관 또는 운송 

경로, 안전관리 기준, 품질분석·계량설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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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공급권 실증은 기존 활용처를 대체하는 사업이 아니라, 미이용 가스, 저부가 활용분, 

향후 추가 생산분을 대상으로 산업용 저탄소 연료 및 원료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적 실

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2. 준근거리권: 조건부 연계 및 거점화 검토

준근거리권은 여수산단과 30~70㎞ 거리에 위치한 권역으로, 직접공급 가능성을 완전히 배

제하기는 어렵지만 생산량, 도시가스망 접속성, 수요 규모, 운송 여건에 따라 경제성이 달라

지는 지역이다. 따라서 개별 시설의 단독 공급보다는 권역 내 연계공급, 거점 고질화, 압축 바

이오메탄 운송, 도시가스망 주입 등을 조합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준근거리권은 단기 핵심 공급권역이라기보다 직접공급권의 공급 안정성을 보완하고, 향후 

통합 바이오가스화 확대에 따라 거점형 공급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후보권역으로 관리할 필

요가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바이오가스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권역 단위 거점 고질화를 우선 

검토하고, 이후 바이오메탄 전환, 압축 바이오메탄 운송, 도시가스망 주입, 일부 직접공급 실

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한다. 

3. 원거리권·광역연계권: 도시가스망 주입과 인증거래 기반 광역 연계

원거리권과 광역연계권은 여수산단과의 거리가 멀어 개별 시설을 직접배관으로 연결하기 

어려운 권역이다. 원거리권은 거점 고질화, 압축 바이오메탄 운송, 가상배관망, 도시가스망 

주입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권역이며, 광역연계권은 물리적 직접공급보다 생산지 인근 활용, 

도시가스망 주입, 인증거래, 장기구매계약을 통한 간접 연계가 적합한 권역이다.

이 권역에서는 생산지 또는 거점시설에서 바이오가스를 고질화해 바이오메탄으로 전환한 

뒤 도시가스망에 주입하고, 여수산단 기업이 해당 물량 또는 환경가치를 장기계약·인증거래 

방식으로 확보하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다. 원거리권의 경우 동일 또는 연계 가능한 가스 공

급체계 내에서 주입량과 사용량을 계량·추적할 수 있다면 질량균형 방식 적용이 가능하다. 반

면 광역연계권은 물리적 공급체계 연결과 계량·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가스 흐

름과 환경가치 거래를 분리하는 분리관리 방식이 보다 유연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도시가스망에 주입된 바이오메탄은 기존 천연가스와 물리적으로 혼합되므로 최종 소비자

가 특정 바이오메탄 분자를 직접 사용했는지 추적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거리권과 광역연계

권에서는 물리적 가스 흐름과 환경가치 흐름을 구분하는 분리관리 방식 또는 질량균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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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이 체계는 생산량, 주입량, 인출량, 인증서 발행, 소유권 이전, 말소, 이중계상 

방지, 탄소감축 실적 귀속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원거리권과 광역연계권은 도시가스망 주입과 인증거래 기반 연계를 중심으로 검토하되, 동

일 또는 연계 가능한 가스 공급체계 내에서 주입량과 사용량의 계량·추적이 가능한 경우에는 

질량균형 방식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반면 물리적 공급체계 연결과 계량·

추적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리관리 방식이 보다 유연한 대안이 될 수 있다.

4. 경남·전북 보완 공급망과 광역 거버넌스 구축

여수산단 연계 바이오가스 공급 후보지는 행정구역상 전남에 한정되지 않지만, 경남·전북 

후보지는 전남 직접공급권의 대체 공급원이 아니라 공급 안정성과 계절별 수요 변동 대응을 

위한 보완 공급망 후보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바이오가스 공급망이 시·도 경계가 

아니라 생산량, 공급 안정성, 수요처 접근성, 기존 가스 인프라 접근성에 따라 형성되는 산업

에너지 인프라임을 의미한다.

다만 광역 보완 공급망은 상대 지자체와 생산시설 운영기관의 동의, 기존 활용처와 계약관

계, 지역 내 수요와의 충돌 가능성, 운송·주입 인프라 조건이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남은 

경남, 전북, 관련 기초지자체, 여수산단 입주기업, 도시가스사,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기

관이 참여하는 광역 바이오가스 수급협의체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광역 바이오가스 수급협의체에서는 공급량, 품질기준, 고질화 방식, 운송수단, 가격산정, 

온실가스 감축실적 귀속, 주민수용성, 악취·안전관리, 국고보조사업 연계 여부를 사전에 조율

해야 한다. 특히 경남·전북 연계는 타 지역 자원을 전남으로 흡수하는 구조가 아니라, 유기성 

폐자원 처리 부담 완화, 바이오가스 판로 확보, 여수산단 탄소감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상호보

완형 광역 순환경제 모델로 설계해야 한다.

5. 사업화를 위한 제도·기술 과제

1) 품질·계량·안전 기준 마련

바이오메탄을 여수산단 또는 도시가스망에 공급하려면 단순히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메탄농도, 황화수소, 수분, 실록산, 이산화탄소, 산소, 질소, 발열량, 압력 

등 품질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주입 또는 공급 지점에는 실시간 품질분석·계량·비상차단 설비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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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수산단은 정유·석유화학 공정이 밀집한 산업공간이므로 연료 품질 변동은 공정 안

정성과 직결된다. 따라서 전남형 바이오가스 사업은 초기부터 생산량 확보뿐 아니라 품질 안

정성 확보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질화 설비, 압축·정압 설비, 품질분석기, 원격

감시 시스템, 사고 대응 매뉴얼이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2) 앵커 수요처 기반 장기계약 구조 설계

바이오가스 사업은 공급시설 보조금만으로 안정적 시장을 만들기 어렵다. 여수산단 내 앵

커기업이 장기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계약구조가 필요하다. 산단 기업은 단순히 친환경 이미

지를 위해 바이오가스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저탄소 연료 및 원료 대체를 통해 탄소감축, 

ESG 대응, 공급망 탄소정보 요구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 초기부터 여수산단 기업의 저탄소 스팀 수요, 청정수소 수요, 도시가스 사용

량, 공정열 수요, 탄소감축 인정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 이후 공급자와 수요자가 참여하는 

장기구매계약, 차액보전계약, 인증서 구매계약 등을 검토해야 한다.

3) 탄소차액계약(CCfD) 기반 가격보전 및 지자체 인센티브 검토

바이오메탄, 청정수소, 저탄소 스팀은 기존 LNG·도시가스·화석연료 기반 수소보다 생산·

정제·운송·품질관리 비용이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수요기업이 초기 비용 차이를 감수하고 장

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면 탄소감축 가치와 가격보전 방식을 결합한 제도가 필요하다. 

탄소차액계약(CCfD, 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 기업

이 일정 기간 기준 탄소가격 또는 감축가치 가격을 계약하고, 실제 탄소가격이나 시장가치가 

계약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전남도 차원에서는 즉시 독자적 CCfD 제도를 도입하기보다 ‘전남형 바이오가스 전환계약’ 

실증을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바이오메탄 또는 저탄소 스팀 공급단가, 기존 LNG·도시가

스 기준가격, 감축량당 보전단가, 인증서 가격, 계약기간, 환수조건을 시범 설계하고, 이를 국

가 단위 탄소차액계약, 산업단지 탄소중립 지원사업, 녹색금융, 지방보조사업과 연계하는 방

식이다.

지자체 인센티브는 첫째, 고질화·계량·품질분석 설비 투자비 지원, 둘째, 장기구매계약 체

결 기업에 대한 인증서 구매 또는 감축실적 인정 지원, 셋째, 실증기간 중 가격차액 일부 보전, 

넷째, 도시가스망 주입·인증거래 실증을 위한 규제샌드박스와 행정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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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가스망 주입 및 인증·회계체계 실증

원거리권과 광역연계권 자원을 활용하려면 도시가스망 주입과 인증거래 실증이 필요하다. 

바이오메탄은 천연가스와 유사한 성질을 갖지만, 실제 도시가스망 주입을 위해서는 품질기

준, 접속조건, 계량·정산, 배관 운영자의 책임범위가 명확해야 한다.

또한 도시가스망에 주입된 바이오메탄은 기존 천연가스와 물리적으로 혼합되기 때문에 최

종 소비자가 실제로 어떤 가스 분자를 사용했는지 추적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거리 자원 활용

을 위해서는 환경가치를 별도로 추적·거래·말소하는 인증체계가 필요하다. 이 체계는 생산량, 

주입량, 인출량, 인증서 발행, 소유권 이전, 말소, 이중계상 방지까지 포함해야 한다.

5) 통합 MRV·수급관리 플랫폼 구축

원거리 및 광역 보완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작동시키려면 생산시설별 바이오가스 생산량, 

메탄함량, 고질화 여부, 주입량, 인출량, 품질분석 결과, 인증서 발행·이전·말소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 플랫폼은 계절별 생산 변동, 시설 정비, 수요처 사용

량, 도시가스망 주입 가능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공급 부족 또는 품질 이상 발생 시 

대체 공급원과 수요조정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전남형 통합 플랫폼은 측정·보고·검증(MRV), 수급예측, 품질관리, 인증서 관리, 탄소감축 

실적 산정 기능을 결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남도는 개별 시설 단위의 처리행정을 넘어 권

역 단위 바이오가스 수급관리와 산업부문 탄소감축 실적관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6) 바이오메탄올 연계 고부가가치화 검토

바이오메탄올은 바이오가스의 단순 이용처가 아니라, 바이오가스 또는 바이오매스 유래 생

물기원 탄소와 청정수소를 결합해 생산하는 후단 전환산물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바이오

메탄, 청정수소, 저탄소 스팀 공급을 우선하고, 중장기적으로 여수산단의 석유화학 원료 수요

와 항만 연료 수요를 고려해 바이오메탄올 실증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

바이오메탄올 사업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바이오가스 생산량, 생물기원 이산화탄소 확보 가

능성, 청정수소 조달 가능성, 메탄올 합성·정제기술, 저장·출하 인프라, 수요기업 장기구매계

약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남의 바이오메탄올 전략은 독립 사업으로 추진하기보

다 바이오메탄 고질화, 청정수소 생산, 도시가스망 주입, 인증거래 체계와 연계한 중장기 고

부가가치화 모델로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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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전남 바이오가스 전략의 핵심은 생산시설 확대 자체가 아니라, 여수산단이라는 대규모 산

업 수요와 연계한 공간 기반 공급전략에 있다. 바이오가스는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 아니라, 저탄소 연료 및 원료로 전환될 수 있는 지역 기반 에너지 및 원료 자원이다.

전남형 바이오가스 전략은 기존 바이오가스 활용체계를 일률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아니

라, 기존 활용처를 존중하면서 미이용 가스, 저부가 활용분, 향후 추가 생산분을 산업부문 탄

소감축 수요와 연계하는 다층형 전략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직접공급권에서는 산업용 저탄소 연료 실증과 직접공급 실증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준

근거리권에서는 권역 단위 거점 고질화와 도시가스망 연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

다. 원거리권은 도시가스망 주입과 질량균형 방식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광역연계권은 분

리관리 방식 중심의 환경가치 인증거래를 우선 검토하되 계량·추적이 가능한 경우 질량균형 

방식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기존 시설별 바이오가스 활용처, 미이용량, 장기 공급 가능량을 우선 

조사해야 한다. 또한 여수산단 앵커기업의 저탄소 스팀, 청정수소, 바이오메탄, 저탄소 화학

원료 수요와 탄소감축 인정 요건을 파악하고, 직접공급권 실증, 준근거리권 거점 고질화, 원

거리·광역연계권 도시가스망 주입 및 인증거래 적용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정책적으로는 바이오메탄 품질·계량·인증·정산체계, 탄소차액계약 또는 전남형 전환계약 

기반 가격보전, 광역수급협의체, 통합 MRV·수급관리 플랫폼을 결합한 실증체계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전남 바이오가스 전략은 ‘처리해야 할 폐자원’을 ‘여수산단 탄소중립을 견인하

는 지역 청정연료 및 원료’로 전환하는 전략이다. 전남은 바이오가스 생산, 바이오메탄 고질

화, 도시가스망 주입, 환경가치 인증거래, 질량균형 및 분리관리 기반 회계체계, 가격보전, 산

업수요 연계를 통합한 산업연계형 에너지전환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자원순환과 산업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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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초광역적 인재양성정책 설계 방안

박정우 • 전남연구원 사회정책연구실 연구위원

Ⅰ. 서론

현대 사회에서 인재양성은 국가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인식되

고 있다. 인적자본론에 따르면 교육과 훈련을 통해 축적된 지식과 기술은 개인의 생산성을 향

상시키고, 나아가 국가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한다(Becker, 1993; Schultz, 1961). 

최근에는 단순한 지식 축적을 넘어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협력 역량 등 복합적 역량이 강조

되면서 인재양성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Hanushek와 Woessmann(2015)은 교육

의 질과 학습 성과가 국가 경제 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으며, OECD(2019) 

역시 역량 기반 교육과 인적자본 축적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 정책은 교육 단계별 체계를 기반으로 구조화되어 추진되고 있다. 초·

중등교육 단계에서는 진로교육, 영재교육, 직업교육을 통해 기초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산학협력과 연구를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교육부, 2025.12.). 최근에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중심으로 대학과 지역 

산업을 연계한 인재양성 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글로벌 인재 확

보 정책 또한 확대되고 있다(교육부, 2024.12; 김태은, 2023).

그러나 국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단위에서는 인재양성의 성과가 지역 정

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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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은 지역 인재 기반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대학의 위기와 산업 인력 부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전라남도의 경우 학령인구는 

2015년 약 24만 명에서 2025년 약 17.7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전체 순유출의 60% 

이상이 청년층에 집중되는 인구 이동이 지속되고 있다(교육통계서비스, 2025).

이는 지역에서 양성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고 외부로 유출되는 현상은 구조적 문

제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지역–산업 간 연계가 실제 정착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 연구

와도 맥을 같이하며(차성현, 2024), 지역 대학–산업 협력이 단기 성과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지속적인 인재 정착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전재식 외, 2022). 

또한 전라남도는 초·중등교육과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일정 수준의 인재양성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전라남도

청, 2025.7.30.). 특히 지역 산업 구조와 교육체계 간의 연계 부족은 인재 미스매치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

는 기존의 행정구역 단위 인재양성 정책이 갖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될 수 있

다(채창균, 2016).

한편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와 구별되는 도시형 고등교육 및 혁신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18개 대학, 15개 지원기관, 8개 연구소 등 고등교육·연구·산업 지원 기반을 갖

추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은 호남권 고등교육과 혁신 인재양성의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공간적 기반으로 작용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문화콘텐츠, 메디헬스

케어 등 민선 8기 전략산업의 고도화가 추진됨에 따라, 산업 현장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전

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광주광역시청, 2024.12.).

그러나 광주광역시의 인재양성 기반이 지역 정착으로 충분히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

다. 광주는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순유출률(-1.0%)을 보이고 있으며, 청년층의 역

외 유출은 지역 대학의 경쟁력 약화 및 지역 산업 인력 기반의 축소와 연결될 수 있다. 또한 학

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대학의 존립 위기와 함께, 연간 약 3만 건에 달하는 구인·구직 미스

매치가 나타나고 있어 지역 산업계의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지역에서 양성된 우수 인

재가 지역 내 취업과 안정적 정착으로 이어지는 ‘산업–인재–정착’의 선순환 구조가 아직 확립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광주광역시청, 2025).

최근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행정통합 논의는 인재양성 정책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새로

운 정책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행정통합은 교육, 산업, 인재 정책을 광역 단위에서 연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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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며, 지역 간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정책을 통합하여 정책 

효율성과 협력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나민주, 2026). 특히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간 연계 강화, 지역 산업 수요 기반 인재양성, 글로벌 인재 유치 확대 등 인재

양성 정책 전반의 재구조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교육자

치, 학교 운영, 교원 인사, 고등교육 및 지역 인재 양성 등 교육 분야 전반에 대한 특례 규정으

로 제도화되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은 교육행정,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 교원 인사, 지역 인

재 양성, 국제교육 등 다양한 정책 영역을 포괄하며, 행정통합 이후 교육정책의 자율성과 정

책적 유연성을 확대하려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

그러나 정책 설계 수준에서 이러한 변화가 어떠한 구조로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

인 분석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

한 특별법안」에 규정된 인재양성 관련 조항을 분석하여, 광역 단위 인재양성 정책이 어떠한 

정책 목적과 대상, 정책 수단, 정책 추진체 및 권한 구조를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는지를 규명

하고자 한다. 특히 초·중등교육, 대학–산업 연계, 글로벌 인재 유치로 구분되는 정책 영역 간

의 연계 구조를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광역 단위 인재양성 정책 설계의 구조적 특징과 정

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인재양성

가. 인재양성의 정의

인재양성은 개인이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및 역량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여와 경제적 생산성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적·정책적 과정으

로 이해된다. 이러한 인재양성 개념은 전통적으로 인적자본론(human capital theory)에 이

론적 기반을 두고 발전해 왔다. Schultz(1961)는 교육을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미래의 생산

성과 소득을 증가시키는 투자로 이해하면서 교육 투자와 경제 성장 간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이후 Becker(1993)는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해 축적되는 지식과 기술을 인적자본(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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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인적자본의 축적이 개인의 노동생산성과 국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인재양성은 단순히 특정 집단의 우수 인재를 선발하거나 육성하는 협

의의 의미를 넘어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형성하

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인재양성 논의는 경제 성장 중심의 인적자본 축적

을 넘어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협력 역량, 디지털 역량 등 미래 사회 핵심 역량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Hanushek와 Woessmann(2015)은 국가의 경제 성장 수준이 단순한 교육 연한보다 교육

의 질과 학습 성과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서 

인지적 기술(cognitive skills)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OECD(2019)는 개인과 사회가 

보유한 기술과 역량의 축적이 국가 경쟁력과 경제 발전의 핵심 요인이라고 설명하면서 교육

과 역량 개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인재양성’은 통합특별법상 교육 및 산업 관련 특례를 포괄적으로 분

석하기 위한 상위 분석 개념이다. 다만 정책 대상과 수단의 성격에 따라 하위 개념은 구분한

다. 초·중등교육 단계에서의 정책은 학생의 잠재력, 진로개발 역량, 창의성 및 기본 역량의 발

달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인재육성’의 성격을 갖는다. 반면 고등교육, 직업교육, 산학협력 및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정책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적자원

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인력양성’의 성격을 갖는다. 

나. 행정통합과 인재양성

행정통합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과 권한을 통합하여 정책 수행 단위를 확장하는 제도적 

재편으로, 정책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통합적 정책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거버넌스 구조로 이

해된다. 이는 기존의 행정구역 중심 정책 체계를 광역 단위로 전환함으로써 정책 간 연계성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복합적인 정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통합과 

다층적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의와도 맥을 같이한다(Howlett, 2011). 이러한 관

점에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행정통합은 교육, 산업, 인재 정책을 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26년 3월 1일 국회를 통과

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교육자치, 학교 운영, 교원 인사, 고등교육 및 

지역 인재 양성 등 교육 분야 전반에 대한 특례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행정, 교육과정, 

교원 인사, 교육격차 해소, 지역 인재 양성, 국제교육 등 다양한 정책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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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은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통해 인재양성 정책의 구조적 재편을 가능하게 한다. 기

존 인재양성 정책은 행정구역 단위로 분절되어 추진되면서 정책 간 연계 부족과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해 왔으며, 교육 정책과 산업 정책, 지역 발전 정책 간의 연계 역시 제한적으

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정책 통합(policy integration)과 협력 거버넌스(collabor-

ative governance)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행정통합은 이를 제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

는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나민주, 2026; Howlett, 2011).

나아가 행정통합은 교육체계 전반의 연계 구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

과 고등교육 간 연계, 지역 간 교육 협력, 교육자원의 공동 활용 등은 기존의 행정 경계를 넘어

서는 정책 조정을 필요로 하며, 광역 단위의 정책 설계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

다(김용, 2026). 대학–산업–정부 간 협력 구조를 확장함으로써 인재양성 정책을 지역 혁신 

체계와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협력 구조 속에서 대학은 인재양성과 기술 혁신을 동시에 

수행하는 핵심 기관으로 기능이 가능하다(Etzkowitz & Leydesdorff, 2000). 

아울러 글로벌 인재 유치 정책의 통합적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글로벌 인재 유치는 

고숙련 인력의 국제 이동과 국가 간 인재 확보 경쟁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책 영역이며, 고등

교육 국제화 전략과 결합하여 추진되는 경향을 보인다(김태은, 2023; Mok & Chan, 2019). 

특히 외국인 유학생은 장기적으로 지역 산업 인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적 인재 풀로 기능

하며(Bhandari, 2018), 행정통합은 이러한 정책을 광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

는 조건을 제공한다.

2. 인재양성 정책 및 제도

가. 초·중등교육 인재양성 정책 및 제도

초·중등교육 단계에서의 인재양성 정책은 학생의 잠재력과 적성을 조기에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진로교육 강

화, 영재교육 확대, 직업교육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진로교육 정책은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기반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 사회

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교육부는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2023~2027)」을 통해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 미래 사회 대응 역량 강화, 지역사회 진로교육 

지원 역량 강화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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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를 설계하고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교육

부, 2023. 4). 

또한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한 영재교육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교

육부는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23~2027)」을 통해 첨단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 변

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계획은 잠재

력 있는 인재의 조기 발굴과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영재교육기관 운영 체계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학생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사회 혁신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교육부, 2023. 3). 

이와 함께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기술 인재양성을 위해 직업교육 정책도 강화되고 있다. 관

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은 산업 수요 기반 직업교육 체계를 강화하

고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산업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

다. 특히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

이 졸업 이후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기술과 직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관계부처 합동, 2023. 8). 

나. 대학–산업 연계 인재양성 정책 및 제도

대학 단계의 인재양성 정책은 산업 수요와 연계된 교육을 통해 국가 경쟁력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 위기, 산업구조 변

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과 산업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인재양성 정책이 확대되

고 있다. 실제로 대학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지방대학의 신

입생 미충원 문제와 지역 인재 유출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국회예산정

책처, 2024. 6).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있

다. RISE는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산업체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발전과 연계된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의 대학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의 대학 지원 체계

를 구축하고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교육부, 

2024. 12). 또한 RISE 정책은 대학과 지역 산업 간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 취·창업 지원, 지역 정주까지 연계하는 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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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글로벌 인재 유치 정책 및 제도

세계화의 심화와 지식기반경제의 발전은 국가 간 인재 확보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

며,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인재 유치 정책을 강화

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

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교육부, 2023. 8).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Study Korea 300K Project」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정책은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한국을 글로벌 교육 중

심 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정책은 단순한 유학생 수 확

대를 넘어 유학생 유치, 교육, 취업, 정주까지 연계하는 통합적 글로벌 인재 정책 체계를 구축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교육부, 2023. 8). 또한 글로벌 인재 유치 정책은 지역 산업

과 연계된 인재양성 전략과도 연결되고 있다. 대학,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간 협력을 통해 지

역 산업 수요에 맞는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고 교육과 취업을 연계하는 정책 체계를 구축함으

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재 정착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전라남도·광주광역시 인재양성 정책 및 제도

가. 초·중등교육 인재양성 정책 및 제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학생의 진로개발 역량 강화, 창의융합형 

인재 발굴,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직업교육 및 고교–대학 연계 교육 등을 중심으로 인재양

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두 지역은 교육 여건과 정책 수요에서 차이를 보인다. 전라남

도는 넓은 행정구역과 농어촌 지역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과 직업교육 기

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광주광역시는 도시형 교육 기반과 대학·연구기관 

집적성을 바탕으로 진로·진학 지원, 미래역량 교육, 고교–대학 연계 교육을 확대하는 특징을 

보인다.

먼저 전라남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 인구 유출 등 지역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

기 위해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학생의 진로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과

정 운영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꿈대로 미래로 진로교육 추진 계획」은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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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바탕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삶과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학교 진로교육 강화, 학생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 운영,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 세계를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지역 기반 진로교

육의 성격을 갖는다(전라남도교육청, 2024. 2.).

또한 전라남도교육청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융합적 사고를 갖춘 인재를 조기에 발굴·

육성하기 위해 영재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전라남도 영재교육 시행계획」은 창

의융합 중심 영재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영재교

육기관 운영,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주요 과제로 설

정하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2개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을 중심으로 총 180학급 규모

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영재교육 대상 학생은 2,439명으로 

전체 학생 대비 약 1.39% 수준이다. 이는 전라남도에서 영재교육이 일정한 제도적 기반과 규

모를 갖추어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전라남도교육청, 2025. 2.).

전라남도는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지역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자율학교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전라남도 자율학교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자율학교는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편성에서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학교의 특성과 교육 수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전라남도에서는 약 100여 개 학교

가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라남도의 교육 여건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의 기반으로 기능한다(전라남도교육청, 2025). 이와 함께 

전라남도에는 전남외국어고등학교, 전남예술고등학교, 전남체육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등

학교와 산업 수요 기반 직업교육을 위한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

다. 특히 약 45개의 특성화고등학교와 2개의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직업

교육 기반 인재양성 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지역 산업 구조와 연계된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전라남도교육청, 2026).

광주광역시는 다수의 대학과 연구기관, 도시형 산업 기반이 집적된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

로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미래역량 강화와 고교–대학 연계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광역

시교육청은 “미래를 함께 여는 혁신적 포용교육”을 교육상으로 설정하고, “창의성을 갖춘 가

슴 따뜻한 세계민주시민”을 교육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학생의 창의성, 시민성, 포용성, 

미래역량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광주 초·중등교육의 인재양성 방향을 보여준다(광주광역시교

육청,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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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광주광역시는 상대적으로 압축된 도시 공간 안에 교육기관과 산업 기반이 밀집되어 

있어 고교 단계에서 진로 탐색과 대학 연계 교육을 추진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는다. 광주광

역시교육청은 학생의 자기주도적 과목 선택과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광주진로진학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진로·진학 관련 자료와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빛고을 진학

대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학생을 위한 학과안내서, 진학 상담 프로그램 등은 학생들이 

고교 단계에서 자신의 진로와 대학 전공, 직업 세계를 연계하여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치로 기능한다(광주광역시교육청, 2026; 광주광역시청, 2024. 12.).

또한 광주광역시는 고교–대학 연계 교육과정 선도학교 운영과 대학 연계 진로 탐색 프로그

램을 통해 고등학생이 대학의 교육 자원을 활용한 심화 학습과 진로 탐색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꿈닮꿈담’, ‘꿈꾸는 공작소’ 등은 고교 단계에서 대학 전공 및 지역사회 자원

과 연계된 학습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 연계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 

수단으로 볼 수 있다(광주광역시교육청, 2026). 나아가 광주 RISE 계획에서 제시된 ‘고교 연

계형 예비인재 양성’은 고교–대학–지역산업으로 이어지는 인재양성 경로를 형성하려는 정책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광주RISE센터, 2025).

종합하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모두 학생의 진로개발 역량과 미

래역량 강화를 지향하고 있으나, 정책 기반과 강조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전라남도는 농어

촌 지역의 교육 여건과 지역 산업 수요를 고려한 자율학교, 영재교육, 직업교육 기반을 중심

으로 인재양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도시형 교육 기반과 대학·연구기관 집

적성을 활용한 진로·진학 지원, 미래역량 교육, 고교–대학 연계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

한 차이는 전남과 광주의 초·중등교육 인재양성 정책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이후 초·중등교육 인재양성 정책은 전남의 지역 맞춤형 교육 기반

과 광주의 도시형 교육·대학 연계 기반을 결합하여, 초·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 및 지역 산업

으로 이어지는 광역 단위 인재양성 경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나. 대학–산업 연계 인재양성 정책 및 제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지역 산업 발전과 인력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과 산업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인재양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두 지역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

원체계(RISE)를 중심으로 대학을 지역 혁신의 핵심 주체로 설정하고, 지역 산업 수요에 기반

한 전문 인력 양성,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 산학협력 기반 취·창업 지원을 연계하는 정책 체계

를 구축하고 있다. 



05❙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초광역적 인재양성정책 설계 방안

www.jni.re.kr  •  209

전라남도는 지역 산업 발전과 인력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과 산업 간 협력을 기반

으로 한 인재양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 산업 수요에 기반한 전문 인력 양성과 청

년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대학–산업 연계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

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있다. 전라남도는 

RISE 정책을 통해 대학을 지역 혁신의 핵심 주체로 활용하고, 대학·지방자치단체·산업체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전라남도 

RISE 사업에는 전남대학교,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등 지역 주요 대학을 포함하여 약 10개 

내외의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학 교육과 연구, 취·창업 지원,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연계

하여 지역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인재양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중앙정부 중

심의 대학 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중심의 대학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산업 발전과 연

계된 인재양성을 추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전라남도청, 2025).

또한 전라남도는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 정책과 인재양성 정책을 연계하여 추

진하고 있다. 「2025년 지역산업진흥계획」에서는 지역 산업 구조를 기반으로 환경·에너지 소

재·부품, 친환경 에너지 설비·기자재, 자연유래 헬스케어 제품 등 3개의 주축산업과 리튬이온

전지 핵심소재, 도심항공교통(UAM) 등 2개의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발전 전략을 제시하

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 분야와 연계된 전문 인력 양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 주축산업 관련 기업은 약 984개로 나타나며, 이러한 산업 기반은 지역 대학과 

연계한 산학협력 교육 및 인재양성 정책 추진의 중요한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다(전라남도청, 

2025.3.).

광주광역시는 대학과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 RISE의 추진체계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광주RISE센터는 

“지역–대학 함께 UP! 교육혁신 기회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교육, 산업, 문화·복지, 

정주가 연계되는 RISE 허브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29년까지 지역 정

주 취업률을 2021년 22.2%에서 40.0%로 높이고, MECA산업 인력 1,000명을 양성하며, 학

사 이상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을 2023년 13.4%에서 5%로 낮추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

다. 이는 광주광역시가 대학 교육을 지역 산업 수요, 취업, 정주와 연계하는 정책 구조를 구축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광주광역시청, 2024. 12.).

이러한 인재양성 정책은 광주광역시의 전략산업 육성 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광주광역시는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문화콘텐츠, 메디헬스케어 등을 주요 전략산업

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해당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산업 현장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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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18개 대학, 15개 지원기관, 8개 연

구소 등 고등교육·연구·산업 지원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산·학·연 연계를 통한 혁신 인재양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공간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광주광역시청, 2024. 12.).

종합하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모두 대학–산업 연계를 지역 인재양성의 핵심 전략으

로 설정하고 있으나, 정책 기반과 산업적 초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전라남도는 에너지, 소

재·부품, 헬스케어, 이차전지, 도심항공교통 등 지역 산업 기반과 연계된 전문 인력 양성에 중

점을 두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대학·연구기관·도시형 전략산업 기반을 활용하여 AI, 미래 

모빌리티, 문화콘텐츠, 메디헬스케어, 창업·연구개발 연계형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러한 차이는 두 지역의 대학–산업 연계 인재양성 정책이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

에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이후 대학–산업 연계 인재양성 정책은 전남

의 산업 현장 기반과 광주의 대학·연구·도시형 혁신 기반을 결합하여, 지역 대학에서 양성된 

인재가 광역 산업 생태계 안에서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 인재양성 체계로 설

계될 필요가 있다.

다. 글로벌 인재 유치 정책 및 제도

전라남도는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과 외

국 전문인력 유치를 포함한 글로벌 인재 확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 대학과 산업

을 연계한 외국인 인재 유치, 지역 정착 지원, 산업 현장 인력 공급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인재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먼저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 내 외

국인 유학생 수는 약 3,500명 수준으로 파악되며, 지역 대학의 국제화 경쟁력 강화와 지역 인

재 기반 확충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는 외국

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지역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산업 인력으

로 연계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박웅희, 2024).

또한 지역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전문인력 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

다. 전라남도에는 약 5만 5천 명 규모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2만 9천 명

의 외국인 노동자가 지역 산업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외국인 인

력은 제조업, 농수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지역 노동시장과 산업 생산을 유

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인력 자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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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인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 전문인력 교육 및 정착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지역 대학과 산업체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인력의 직

무 역량 강화 교육, 지역 정착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외국인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있으며, 외국인 인력의 장기 체류와 지역 산업 참여 확대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전라

남도청, 2025. 7. 30.).

이와 함께 지역 산업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글로벌 인재 활용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전라남

도는 지역 산업 생태계에 약 984개의 주축 산업 관련 기업이 분포하고 있으며, 22개 시·군에 

약 65개의 연구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연구 기반은 외국 전문인력과 글로벌 인

재의 유입을 통해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전라

남도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산업과 글로벌 인재가 연계되는 인재 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청, 2025. 7. 30.).

광주광역시는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외

국인 유학생 및 전문인력을 포함한 글로벌 인재 확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는 다수의 

대학, 연구기관, 지원기관과 함께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문화콘텐츠, 메디헬스케어 

등 도시형 전략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외국인 유학생과 글로벌 연구 인력을 지역 산업 

혁신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잠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광주 RISE 사업은 

‘대학 INNO UP 프로젝트’의 단위과제로 ‘글로벌 오픈캠퍼스 조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학생 대상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유학생 정주환경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광주광역시청, 2024. 12.).

광주광역시의 글로벌 인재 정책은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한 학위 취득자나 일시적 체류자가 

아니라, 지역 산업 및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잠재적 지역 인재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광주시는 “Gwangju, Your Global Campus”라는 비전 아래 2029년까지 외

국인 유학생 1만 2,000명 유치와 정주율 1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 유학생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다. 해당 계획은 유치, 양성, 활용의 3단계 로드맵을 기반으로 하며, 대학의 

국제화 정책, 지역 산업 인력정책, 외국인 정주지원 정책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려는 시도로 이

해할 수 있다(전남일보, 2025.5.25).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은 여전히 중요한 정책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 광주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정주율은 5% 미만으로 추정되며, 이는 유학생 유치가 실제 취업, 장

기체류, 지역 정착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

해 광주광역시는 글로벌 허브센터와 거점 한국어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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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생활 적응 지원, 직무역량 강화, 지역기업 인턴십, 취·창업 지원, 맞춤형 체류비자 지원 

등을 포괄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과 산업

현장 진입을 동시에 지원하려는 제도적 기반으로 볼 수 있다(광주일보, 2025.10.29.).

종합하면, 광주광역시의 글로벌 인재 정책은 지역대학의 국제화, 전략산업 인력 확보, 외국

인 유학생 정주지원이라는 세 가지 정책 목표를 결합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전라남도

가 산업현장 수요를 중심으로 외국인 인력 활용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

성한다. 향후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와 연계할 경우, 전남의 산업 현장 수요와 광주의 교육·

연구 인프라를 결합한 광역 단위 글로벌 인재 양성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

인 인재의 유치, 교육, 취업, 정착을 분절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지역 산업 수요와 대학 교육과

정, 체류지원, 생활지원, 장기정착 정책을 연계하는 전 주기적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규정된 인재육성 및 인력양성 관

련 조항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통합특별법은 통합특별시의 행정·재정·산업·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중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 및 산업 수요와 

연계된 인력양성 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재육성은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학생의 잠재력, 진로개발 역량, 창의성 및 

기초역량을 발달시키는 교육적 과정을 의미한다. 반면 인력양성은 고등교육, 직업교육, 평생

교육, 산학협력 및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직무역량을 

갖춘 인적자원을 형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양자를 포괄하는 상위 분석 개념

으로 인재·인력 양성정책을 사용하되, 개별 조항의 성격에 따라 인재육성, 인력양성, 글로벌 

인재 유치·양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통합특별법의 인재육성 및 인력양성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첫째, 초·중등교육 내 인재육성과 관련된 조항이다. 이는 학생의 잠재력과 진로개발 역량을 

개발하고, 초·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이어지는 교육 경로를 형성하는 정책으로, 자율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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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영재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운영,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 연계 교육과정, 지역인재 특별전형 등을 포함한다.

둘째, 대학–산업 연계 인력양성과 관련된 조항이다. 이는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과 연

계된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으로, 지역발전 인력양성 정책, 대학 주도의 평생교

육 및 직업교육, 고등교육 및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 특성화대학 지정, 국립대학

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전략산업 연계 등이 해당된다.

셋째, 글로벌 인재 유치 및 양성과 관련된 조항이다. 이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외국인 유

학생 유치 등을 통해 국제적 인재 확보와 교육 국제화를 추진하는 정책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통합특별법에 규정된 인재양성 정책을 초·중등교육 단계, 대학–산업 

연계 단계, 글로벌 인재 유치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특별시의 인재양

성 정책 설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1> 통합특별법 인재양성 관련 조항

구분 조항 주요 내용

초·중등교육 내 

인재육성

제66조 자율학교 운영을 통한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제67조 영재학교 지정 및 설립

제68조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

제81조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연계 교육

제82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 운영

제314조 지역인재 특별전형

대학–산업 연계 

인력양성

제75조 지역발전 인력 양성 정책

제313조 대학 주도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제335조 고등교육 및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

제339조 특성화대학 지정

제341조 국립대학교 전략산업 연계 교육

글로벌 인재 유치 

및 양성

제73조 외국교육기관 설립

제342조 외국인 유학생 유치

주: 본 연구에서는 초·중등교육 단계의 인재육성과 고등교육·직업교육·산업 연계 영역의 인력양성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 범위를 설정

하였으며,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과 같은 정주 및 고용 지원 정책은 인재육성·인력양성과 직접 관련된 제도라기보다 이를 지원하

는 간접적 정책으로 판단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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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틀

본 연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규정된 인재양성 관련 조항의 정

책 설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역적 질적 내용분석(deductiv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을 채택하였다. 질적 내용분석은 이론적 분석 틀을 기반으로 텍스트 자료를 체계적

으로 분류하고 해석하는 방법으로, 정책 문서나 법령과 같은 제도적 텍스트의 구조와 의미를 

분석하는 데 널리 활용된다(Krippendorff, 2018). 특히 연역적 내용분석은 기존 이론이나 

분석틀에서 도출된 범주를 기준으로 자료를 해석함으로써 정책 설계의 구조적 특성을 비교하

는 데 적합한 방법으로 평가된다(Elo & Kyngäs, 2008). 또한 법령과 같은 제도적 문서는 정

책 목표, 정책 대상, 권한 구조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책 설계의 구성 요소를 체계

적으로 파악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특별법의 인재양성 관련 조항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책설계(policy de-

sign) 분석틀을 적용하였다. 정책설계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 대상, 정책 수단, 정책 

행위자 등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분석하는 접근으로, 정책의 구조와 설계 특성을 체계적으

로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Howlett, 2011; Schneider & Ingram, 1997).

특히 본 연구는 특별법의 특례 규정이 기존 교육 정책 체계에서 어떤 제도적 변화를 가져오

는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일반적으로 특별법의 특례는 기존 일반법 체계에서 제한

되었던 정책 권한이나 제도를 지역 수준에서 새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

능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재양성 관련 조항이 어떤 정책 목표와 대상을 설정하고 있으

며, 이를 어떤 제도적 특례를 통해 구현하고, 정책 추진 권한이 어떠한 행위자에게 부여되는

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통합특별법의 인재양성 관련 조항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 다

음의 세 가지 요소를 설정하였다.

첫째, 정책 목적 및 대상은 해당 조항이 지향하는 인재양성 정책의 목표와 정책 수혜 대상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각 조항이 어떤 유형의 인재를 양성하려는 정책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둘째, 정책 수단(특례 내용)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제도적 장치나 정책 

실행 방식을 의미한다. 특히 특별법에서 규정된 학교 지정, 교육과정 운영 특례, 입학 전형 제

도 등과 같은 제도적 특례가 정책 수단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분석한다.



05❙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초광역적 인재양성정책 설계 방안

www.jni.re.kr  •  215

셋째, 정책 추진체 및 권한 구조는 정책을 실제로 추진하거나 집행하는 행위 주체와 정책 결

정 권한이 귀속되는 수준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기존 교육 정책 체계에서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던 정책 권한이 통합특별시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 등 지역 행위자에게 어떻게 재구성

되는지를 분석한다.

각 조문은 이러한 분석 기준에 따라 텍스트 단서를 확인하고 해당 범주에 배정하는 방식으

로 코딩하였다. 또한 하나의 조문이 복수의 정책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중 코딩

(multiple coding)을 허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틀의 조작적 정의와 코딩 기준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정책 설계 분석틀의 조작화

구분 조작적 정의 법문 텍스트 단서(키워드) 코딩 규칙

정책 목적 및 

대상

인재양성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와 정책 수혜 대상

“인재양성”, “전문인력 양성”, 

“학생”, “지역 인재”, “유학생”

초중등 인재 / 산업 인재 / 

글로벌 인재

정책 수단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특례 및 정책 장치

“학교 지정”, “교육과정 운영”, 

“특별전형”, “프로그램 운영”

제도 특례 / 교육 프로그램 

/ 입학 제도

정책 추진체 

및 권한 구조

정책을 수행하는 행위 주체와 

정책 결정 권한이 귀속되는 수준

“교육감 지정”, “시장 승인”, 

“조례로 정한다”, “대학 운영”

중앙정부 / 지방정부 / 

교육기관

3. 분석 절차

본 연구의 분석은 다음의 세 단계로 진행하였다.

첫째, 자료 구축 단계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중 인재양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항을 전수 발췌하고, 각 조항의 번호와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후 

조문 단위를 기본 분석 단위로 설정하고 정책설계 분석틀에 따라 1차 코딩을 실시하였다

(Bowen, 2009).

둘째, 코드북 설계 및 본 코딩 단계에서는 정책설계 분석틀의 세 가지 요소인 정책 목적 및 

대상, 정책 수단, 정책 추진체 및 권한 구조를 기준으로 코드북을 작성하였다. 이후 일부 조문

을 대상으로 파일럿 코딩을 실시한 뒤 분석 기준을 보정하였다(Elo & Kyngäs, 2008). 기본 

분석 단위는 조문이며, 하나의 조문이 복수의 정책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항 또는 호 단

위로 세분화하여 코딩하였다(Hall & Wright, 2008).

셋째, 분석 및 해석 단계에서는 정책설계 분석틀을 적용하여 각 조항을 정책 목적 및 대상, 

정책 수단, 정책 추진체 및 권한 구조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후 이를 초·중등교육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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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대학–산업 연계 인재양성, 글로벌 인재 유치 및 양성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책 설계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형식으로 제시하고, 각 정책 영역에서 나타나는 정

책 설계의 특징과 제도적 의미를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초·중등교육 내 인재육성 정책 설계 분석

통합특별법은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자율학교, 영재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등 학교 운영 권한을 통합특별시교육

감에게 부여하여 지역 교육체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연

계,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지역인재 특별전형 등을 통해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대학 진

학으로 이어지는 지역 인재육성 경로 또는 인재육성에서 인력양성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제도

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표 3> 초·중등교육 내 인재양성 정책 설계 분석

통합특별법 조항(요지) 정책 설계 분석

제6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자율학교를 지정하여 

「초·중등교육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1)

정책 목적 및 

대상

자율학교 운영 특례는 지역 특성과 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

기 위한 정책 목적을 가짐. 정책 대상은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해당 학교 구성원(교원, 학부모 등)임.

정책 수단

자율학교 지정 제도를 통해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된 일부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 기준의 적용을 완화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

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특례를 도입한 것임.

정책 추진체 

및 권한 구조

자율학교 지정 및 운영 권한이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학교 단위에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제67조(영재학교 지정 및 

운영)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영재학교를 지정하거나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음.”2)

정책 목적 및 

대상

영재학교 운영 특례는 우수한 학업 능력과 잠재력을 가진 학생에게 심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우수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정

책 목적을 가짐. 정책 대상은 영재교육 대상 학생임.

정책 수단
영재학교를 지정하거나 설립하여 일반 학교와 차별화된 교육과정과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특례를 도입한 것임. 

정책 추진체 

및 권한 구조

영재학교 지정 및 운영 권한이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교육감이 영재학교 설립 및 지정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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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중등교육법」 제61조는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율학교의 세부 운영 기준은 

교육부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정해짐.

2)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는 영재학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9조는 교육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함.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목적고

통합특별법 조항(요지) 정책 설계 분석

제68조(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하거나 운영할 수 있음.”3)

정책 목적 및 

대상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 특례는 특정 분야의 전문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전략 분야와 연계된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 목적을 가짐. 정책 

대상은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고등학생임.

정책 수단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을 통해 일반 고등학교와 차별화된 교육

과정과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특례를 도입한 것임. 

정책 추진체 

및 권한 구조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 권한이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교육감이 학교 지정 및 운영을 총괄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제81조(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연계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통합특별시장과 협의를 

거쳐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연계한 

교육과정 및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4)

정책 목적 및 

대상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 교육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학생의 진로·진학 

경로를 확대하고 지역 기반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목적을 

가짐. 정책 대상은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고등학생과 해당 교육과정에 참

여하는 교육기관임.

정책 수단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공동 교육과정 운

영, 대학 연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특례를 

도입한 것임. 

정책 추진체 

및 권한 구조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연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통합특별시교육감

과 통합특별시장이 협력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또한 대학 등 고등교

육기관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협력적 정책 구조임.

제82조(지역전략산업 분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을 

지정하거나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5)

정책 목적 및 

대상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교

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목적을 가짐. 정책 대상은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고등학생과 지역 산업 분야 인력 수요와 관련된 교

육기관임.

정책 수단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 및 관련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산업 현장

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특례를 

도입한 것임. 

정책 추진체 

및 권한 구조

산업 연계 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

이 공동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또한 산업수요 맞춤

형 교육과정 운영 과정에서 기업 및 지역 산업계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협력 구조가 형성됨.

제314조(지역인재 

특별전형)

“통합특별시에 소재한 

대학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학과 등에 

대하여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음.”6)

정책 목적 및 

대상

지역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인재양

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목적을 가짐. 정책 대상은 통합특별시 관할 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지역 대학의 특성화 학과임.

정책 수단

대학 입학 과정에서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특례를 도입한 것임. 이를 통해 지역 학생이 지역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된 학과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할 수 있

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정책 추진체 

및 권한 구조

지역인재 특별전형은 통합특별시에 소재한 대학이 운영하는 구조로 설계

되어 있으며, 통합특별시는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학과 운영 및 인재육

성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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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서 나타난 초·중등교육 단계 인재양성 정책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학교 유형 지정 권한의 지역 이양 구조가 나타난다.

자율학교, 영재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와 같은 학교 유형은 기존 교육법 체계에서 교육부 

또는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통합특별법에서는 이러한 학교 지정 

및 운영 권한을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는 지역 교육행정 주체가 학교 운영

과 교육과정을 보다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체계를 구축하

려는 정책 설계로 볼 수 있다.

둘째, 교육 단계 간 연계를 통한 인재양성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제81조는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 교육과정 연계를 허용함으로써 고등학생이 대학 교

육과정과 연계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대학 교육과정으로 이어지는 교육 경로를 제도적으로 연결하여 지역 인재의 진학 

및 진로 경로를 확대하려는 정책 설계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교육과 산업을 연계한 인재양성 정책 구조가 나타난다.

제82조는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산업 수요를 반영한 직업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제314조의 지역인재 특별전형은 지역 학생이 지역 대학

의 특성화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양성된 지역 인재가 

지역 대학과 지역 산업으로 이어지는 인재양성 경로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통합특별법의 초·중등교육 인재양성 정책은 학교 유형 특례, 교육 단

계 연계, 산업 연계 교육, 대학 입학 제도를 통해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대학 및 산업으로 이어

지는 지역 인재양성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설계로 이해할 수 있다.

등학교의 지정 기준 및 운영 방식은 대통령령 및 교육부령에 따라 정해짐.

4)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은 각각 초·중등교육의 교육과정 운영과 고등교육의 대학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두 교육 단계 간 교육과정의 공동 운영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직업교육과 산업 연계 교육에 관

한 기본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6) 「고등교육법」 제34조는 대학의 특별전형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인재 특별전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

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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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산업 연계 인력양성 정책 설계 분석

통합특별법은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된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

한 고등교육 관련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역발전 인력양성,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특

성화대학 지정, 국립대학교 전략산업 연계 등을 통해 대학 교육과 지역 산업을 연결하는 정책 

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표 4> 대학–산업 연계 인력양성 정책 설계 분석

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은 지역발전과 지역 인력양성 정책의 기본 방향을 규정하고 있음.

8) 「평생교육법」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은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정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9) 「고등교육법」은 대학 교육과 고등교육 정책에 관한 기본 구조를 규정하고 있음.

10) 대학 특성화 정책은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및 특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음.

11)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국가연구개

통합특별법 조항(요지) 정책 설계 분석

제75조(지역발전 

인력양성)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7)

정책 목적 및 

대상

지역 산업 및 지역발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정책 

목적을 가짐. 정책 대상은 지역 산업 분야와 관련된 전문 인력 및 이를 양성하

는 대학 등 교육기관임.

정책 수단

지역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인력양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임. 이를 통해 대학 교육과 산업 수요를 연계한 교육 프로그

램이나 인력양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형성함.

정책 추진체 

및 권한 구조

국가와 통합특별시가 공동으로 지역 인력양성 정책을 추진하는 구조로 설계

되어 있음.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협력 구

조가 형성됨.

제313조(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통합특별시는 지역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8)

정책 목적 및 

대상

지역 산업 변화와 노동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 목적

을 가짐. 정책 대상은 대학 재학생뿐 아니라 성인 학습자 및 지역 산업 종사자 

등 직업교육 참여 인력임.

정책 수단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한 것임. 이를 통해 대학 중심의 직업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형성함.

정책 추진체 

및 권한 구조

통합특별시가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

며, 대학 등 교육기관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협력 구조가 형성됨.

제335조(고등교육 및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

“국가는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 인재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을 

지원하여야 함.”9)

정책 목적 및 

대상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인재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목적을 

가짐. 정책 대상은 지역 대학과 해당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임.

정책 수단
국가가 지역 고등교육을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대학 중심의 인재양

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임.

정책 추진체 

및 권한 구조

국가가 지역 고등교육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지역 

대학이 인재양성 정책의 핵심 교육기관으로 기능하는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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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서 나타난 대학–산업 연계 인재양성 정책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대학 중심의 지역 인재양성 정책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제75조와 제335조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인력양성과 고등교육 지원을 국가와 지방정부의 

정책 과제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학을 지역 인재양성의 핵심 교육기관으로 설정하고, 지역

발전과 고등교육 정책을 연계하려는 정책 설계로 볼 수 있다.

둘째,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을 포함하는 확장된 인재양성 체계가 나타난다.

제313조는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허용함으로써 대학 교육을 전통적인 학

위 교육에 한정하지 않고 성인 학습자와 산업 종사자를 포함하는 평생학습 체계로 확장하고 

있다. 이는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재교육 및 직업교육 기능을 대학이 수행하도록 하는 정책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대학과 지역 전략산업을 직접 연결하는 정책 구조가 나타난다.

제339조의 특성화대학 지정과 제341조의 국립대학교 전략산업 연계 조항은 대학 교육과 

연구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학이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

역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 주체로 기능하도록 하는 정책 설계로 이해할 수 있다.

발사업의 추진 및 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수산·해양 관련 활동은 「수산업법」, 「어촌·어항법」, 「해양환경관리

법」 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통합특별법 조항(요지) 정책 설계 분석

제339조(특성화대학 

지정)

“통합특별시는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특성화대학을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10)

정책 목적 및 

대상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의 특성화를 추진

하기 위한 정책 목적을 가짐. 정책 대상은 지역 대학과 해당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임.

정책 수단
특성화대학 지정 및 지원을 통해 특정 산업 분야 중심의 교육과 연구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임.

정책 추진체 

및 권한 구조

통합특별시가 특성화대학 지정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대학이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핵심 기관으로 기능함.

제341조(국립대학교 

전략산업 연계)

“통합특별시에 소재한 

국립대학교는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교육과 연구를 추진할 수 

있음.”11)

정책 목적 및 

대상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

기 위한 정책 목적을 가짐. 정책 대상은 국립대학교 학생 및 연구 인력임.

정책 수단

국립대학교 교육과 연구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

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임. 이를 통해 대학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이 지역 

산업 발전과 연계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형성함.

정책 추진체 

및 권한 구조

국립대학교가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핵심 기관으로 기능하며, 

통합특별시가 지역 전략산업 정책과 연계하여 협력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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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통합특별법의 대학–산업 연계 인재양성 정책은 지역 대학을 중심으

로 평생교육, 직업교육, 특성화 교육, 전략산업 연계 교육을 결합하여 지역 산업과 고등교육

을 연결하는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려는 정책 구조로 볼 수 있다.

3. 글로벌 인재 유치 및 양성 정책 설계 분석

통합특별법은 교육의 국제화를 통해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고 양성하기 위한 교육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된 제도를 통해 해외 

교육기관과 대학의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 교육체계의 국제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표 5> 글로벌 인재 유치 및 양성 정책 설계 분석

통합특별법 조항(요지) 정책 설계 분석

제73조(외국교육기관 

설립)

“통합특별시는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하거나 

유치할 수 있음.”12)

정책 목적 

및 대상

교육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해외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 인재를 양

성하기 위한 정책 목적을 가짐. 정책 대상은 외국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과 

국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임.

정책 수단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특례를 도입한 것

임. 이를 통해 해외 교육기관이 통합특별시 내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정책 

추진체 및 

권한 구조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유치 정책은 통합특별시가 추진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외국 교육기관이 실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는 협력 구조임.

제342조(외국인 유학생)

“통합특별시에 소재한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13)

정책 목적 

및 대상

국제 교육 교류를 확대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 목적을 가짐. 

정책 대상은 통합특별시 소재 대학에 입학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 유학생임.

정책 수단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국제 교육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임. 이를 통해 대학의 국제화 및 글로

벌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촉진하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함.

정책 

추진체 및 

권한 구조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통합특별시에 소재한 대학이 수

행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통합특별시는 국제 교육 정책을 지원하는 역

할을 수행함.

1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은 외

국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13) 「고등교육법」 및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과 체류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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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서 나타난 글로벌 인재 유치 및 양성 정책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통한 교육 국제화 전략이 나타난다.

제73조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및 유치를 허용함으로써 해외 교육기관이 통합특별시 내에

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지역 교육체계에 해

외 교육기관을 도입하여 국제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려는 정책 설계

로 볼 수 있다.

둘째, 대학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인재 유치 정책이 나타난다.

제342조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허용함으로써 지역 대학의 국제화

를 촉진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대학의 교육 및 연구 환경을 국제적으로 

확장하고 지역 대학을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의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정책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통합특별법의 글로벌 인재 유치 및 양성 정책은 외국교육기관 설립

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지역 교육체계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인재 확보 전략을 구축하려는 정책 설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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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기존 인재육성 및 인력양성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검

토하고, 통합특별법에 나타난 인재육성·인력양성 관련 조항을 분석함으로써 행정통합이 지

역의 인재육성 및 인력양성 체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

과, 통합특별법은 자율학교, 영재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특성화대학 지정, 국립대학교의 전략산업 연계, 외국

교육기관 설립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다양한 인재양성 관련 특례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

는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 교육정책과 개별 지방자치단체 단위 인재양성 정책을 넘어, 전남과 

광주의 교육·산업·정주 자원을 광역 단위에서 결합하려는 제도적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통합특별법은 전남과 광주의 교육 자원을 광역 단위로 재구조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

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남은 넓은 지리적 범위와 시·군별 산업 기반을 보유

하고 있으나 고등교육 및 연구 인프라는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광주는 다수의 대학, 

연구기관, 지원기관과 함께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문화콘텐츠, 메디헬스케어 등 도시

형 전략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광주광역시청, 2024. 12.; 전라남도청, 2025). 따라서 통

합특별법상 자율학교, 영재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권한과 초·중등교육–고등교육 연계 

특례는 전남의 산업 현장과 광주의 대학·연구 인프라를 연결하는 광역 교육 경로를 설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지역대학을 지역발전의 

핵심 주체로 재정립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과도 연결된다(교육부, 2024. 12.; 차성현, 2024).

그러나 통합특별법은 주로 교육기관 지정 권한과 운영 특례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학구 조정,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자격 유지, 광주권 교육 쏠림, 

전남 농어촌 학교의 공동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

고 있다.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행정 단위로 통합될 경우 기존의 시·도 경계에 기초하여 운영

되어 온 고등학교 배정, 학교 선택권, 농어촌 지역 학생의 입학전형상 지위가 어떻게 조정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 실제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교육 특례가 교육

자치와 공교육 체계에 미칠 영향, 특권교육 확대 가능성,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 가능성이 주

요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국민일보, 2026. 1. 19.; 연합뉴스, 2026. 2. 3.; 김용, 2026; 나

민주, 2026; 박정우, 2026). 특히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학생의 거주지역과 학교 소재지가 

주요 자격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행정통합 이후에도 전남 농어촌 학생의 교육 기회 보

장이라는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농어촌 지역의 범위와 학생 자격 기준을 명확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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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광주와 전남의 교육 여건 차이가 큰 상황에서 학구가 광역적으로 

확대될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 인프라가 집중된 광주권으로 학생 수요가 이동하고 전남 농어

촌 학교의 학생 감소와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법제 

보완 과정에서는 광역 단위 교육과정 운영뿐만 아니라 학구 조정 원칙,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자격 유지 방안, 전남 농어촌 학교 보호 장치, 광주권 교육 쏠림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합특별법은 교육과 산업을 연결하는 인재양성 체계를 제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연구 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직업교육 및 산업 연

계 교육, 특성화대학 지정, 국립대학교의 전략산업 연계 조항은 전남의 산업 현장 수요와 광

주의 교육·연구 역량을 결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기능할 수 있다. 이는 대학–산업–정부 간 

연계를 통해 지역 혁신을 촉진한다는 Triple Helix 논의와 부합한다(Etzkowitz & 

Leydesdorff, 2000). 또한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과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은 직업교육과 

진로교육을 지역 산업 및 노동시장 변화와 연계하려는 정책 흐름을 보여준다(관계부처 합동, 

2023. 8.; 교육부, 2023. 4.). 전남은 농수산업, 제조업, 에너지, 해양·바이오 등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가 크고, 광주는 전략산업 중심의 연구·교육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 

지역의 결합은 광역 단위 산업인재 양성체계 구축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전라남도청, 

2025. 7. 30.; 광주광역시청, 2025).

다만 현행 통합특별법은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이나 특성화대학 지정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지역 산업 인력 수급 체계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장

치는 미흡하다. 지역 산업별 인력 수요 조사, 교육과정 개편, 현장실습 및 인턴십, 기업 참여 

방식, 졸업 후 취업 연계, 지역 정착 지원, 성과 관리 체계가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

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대학–산업 협력이 단기적 사업이나 취업 성과 중심으로 운영

될 경우 지속가능한 지역 혁신 생태계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전재식, 김선

우, 이호열, 2022; 차성현, 2024). 또한 대졸 청년층의 전공–직업 미스매치 문제는 교육과정

과 노동시장 수요 간 연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인적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음

을 보여준다(채창균, 2016). 이러한 점에서 통합특별법의 후속 제도 설계는 단순히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 산업수요 조사–교육과정 설계–현장실습–취

업–정착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인재양성 구조를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셋째, 통합특별법은 글로벌 인재 유치와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통해 전남·광주의 인재양성 

체계를 국제 교육 네트워크와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인구 감소, 학령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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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 지역 대학 위기, 산업 현장 인력 부족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는 전남·광주 지역에서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 전남은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 전문인력이 제조업, 농수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산업 인력으로 

연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박웅희, 2024; 전라남도청, 2025. 7. 30.). 광주는 「외

국인 유학생 종합지원계획」을 통해 유학생 유치, 한국어 교육, 글로벌 허브센터, 취·창업 지

원, 체류비자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이를 제도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광주일보, 2025. 10. 29.; 전남일보, 2025. 5. 25.). 이러한 정

책은 외국인 유학생과 전문인력을 지역 산업과 지역사회에 연계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그러나 글로벌 인재 정책은 통합특별법에서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한 영역 중 하나이다. 외

국교육기관 설립이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관한 근거는 제시되어 있으나,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산업 인력으로 양성하고 지역에 정착시키는 과정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적 지원체계는 

법률상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 한국어 교육, 생활 적응, 전공 교

육, 직무역량 강화, 지역기업 인턴십, 취업 연계, 체류자격 전환, 주거 지원, 가족 동반 및 장기

정착 지원은 상호 연계되어야 하는 정책 영역이다. 그러나 현재 제도는 대학,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출입국·고용 관련 기관의 역할이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외국인 유

학생 유치 정책이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교육의 질, 지역 산업 연계, 체류 및 정착 지원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선행연구 및 정책 논의와도 연결된다(교육부, 2023. 8.; 김태은, 2023; 

박웅희, 2024).

넷째, 통합특별법상 인재육성·인력양성 관련 조항은 광역 단위 정책 추진의 제도적 가능성

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 집행을 위한 통합적 추진체계와 실행수단은 여전히 미흡하다. 

특별법은 자율학교, 영재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대학, 국

립대학교 전략산업 연계,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개별 제도 운영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조항들은 교육기관 지정이나 프로그램 운영의 가능성을 규정하는 데 머물러 있으

며, 전남과 광주가 기존에 각각 추진해 온 인재육성 및 인력양성 정책을 통합 이후 어떠한 광

역 체계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경우,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각각 지역 산업 

수요와 대학 혁신 기반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통합 이후에는 이를 단순히 

병렬적으로 유지하기보다 광역 단위의 공동 추진체계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전남은 에

너지, 소재·부품, 헬스케어, 이차전지, 도심항공교통, 농수산·해양바이오 등 산업 현장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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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으며, 광주는 AI, 미래 모빌리티, 문화콘텐츠, 메디헬스케어 등 도시형 전략산업

과 대학·연구기관 집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특별시 차원에서는 전남의 산업 현

장과 광주의 대학·연구 인프라를 연결하는 광역 RISE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교육과 산업 수

요, 취업, 정주를 하나의 정책 경로로 연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통합특별법과 후속 조례에는 전남·광주 공동 인재육성·인력양성 기본계획

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해당 기본계획에는 지역 산업 수요 분

석, 교육과정 개편, 초·중등교육–고등교육–직업교육–평생교육 연계, 지역기업 취업 연계, 외

국인 유학생 및 전문인력 정착 지원, 재정 지원, 성과 관리 체계가 포함되어야 한다(교육부, 

2024. 12.; 국회예산정책처, 2024. 6.; 차성현, 2024). 둘째,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직

업계고, 산업체, 연구기관, 고용기관, 출입국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광역 인재육성·인력양성 

협의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이 협의체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산업 수요 조사, 교육

과정 설계, 현장실습, 취업 연계, 정주 지원을 조정하는 실행기구로 기능해야 한다. 셋째, 광역 

RISE 추진체계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공동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기존의 대학별·지역별 사

업 성과를 넘어 지역정주 취업률, 전략산업 인력양성 규모, 전공-직무 일치율, 현장실습 참여

기업 수, 지역기업 취업률, 외국인 유학생 정착률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통합특별법은 전남과 광주의 인재육성·인력양성 정책을 기존의 개별 지역·개

별 교육단계 중심 구조에서 광역 단위 통합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가능성을 제공한

다. 특히 전남의 산업 현장 수요와 광주의 대학·연구·전략산업 기반을 결합할 경우, 지역 내에

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이들이 지역에 취업·

정착하는 광역 인재·인력 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법률에 반영된 조항만으

로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안정적으로 실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교육기관 지정, 산업 연계 

교육과정, 특성화대학, 외국교육기관 설립 등 개별 특례는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지역 산업 

수요, 취업, 정주, 글로벌 인재 정책과 연결하는 통합적 법제는 아직 미흡하다. 따라서 향후 

통합특별법의 후속 입법 및 조례 제정 과정에서는 광역 RISE 추진체계, 산업수요 기반 교육

과정 운영, 지역기업 취업 연계, 지역 정착 지원, 글로벌 인재 유치 및 정착 지원을 포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때, 통합특별법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의 근거를 넘어 전남과 광주의 교육·산업·인구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광역 인재

육성·인력양성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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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전남 스마트도시계획의 대응 과제 

장석길 • 전남연구원 지역공간연구실 연구위원

Ⅰ. 서론

스마트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각 시·군의 스마트도시 조성

을 위한 기본구상, 환경분석, 비전 및 추진전략, 부문별 계획, 집행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는 

개별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도시 문제를 바탕으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발굴하고, 데이터 기

반의 도시 운영체계와 스마트도시 산업 육성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성격을 지닌

다. 최근 스마트도시 정책은 단순한 정보통신기술 도입을 넘어 AI, 모빌리티, 에너지, 안전, 

복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

련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행정통합 이후 통합특별

시가 스마트도시 정책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제

245조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와 연계한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제254조는 스마트도시 혁신·실증사업과 연계한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재편을 넘어, 전남과 광주의 산업·공간·기술 

역량을 결합하여 새로운 스마트도시 성장전략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현재 전남에서는 4개 시·군(광양시, 여수시, 목포시, 해남군)이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추진

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발굴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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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관련 스마트도시 서비스는 관광, 안전, 행정,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제시되고 

있으며, 모빌리티 관련 서비스는 수요응답형 교통, 자율주행 셔틀, 드론물류 등 생활밀착형 

교통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들은 현재 개별 시·군 단위에서 

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행정통합 이후에는 단위사업 중심의 접근을 넘어 시·군 간 기능적 

연계와 광역 단위의 확장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별법에서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와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스마트도시 관련 

특례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I와 모빌리티가 결합되는 분야는 행정통합 이후의 

핵심 스마트도시 서비스로 육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향후에는 각 지역의 스마트도시 서비

스와 특화 자원을 기능별로 연계하고, 서비스 간 중복·보완 관계를 조정하는 대응 체계를 마

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합특별시 특별법의 스마트도시 관련 특례와 전남의 스

마트도시계획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통합 이후 요구되는 스마트도시계획의 대

응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Ⅱ. 통합특별시 특별법의 스마트도시 특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표 1>과 같이 제245조(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와 제254조(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규제 특례 권한 위임 등에 관

한 특례)에서 스마트도시 관련 특례를 다루고 있다. 양 조문은 유관 법률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 및 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관한 규제 특례를 제시하고 있다. 

1.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 지정

특별법 제245조는 통합특별시를 인공지능, 에너지, 모빌리티, 문화 융합 기술 등 첨단 융합

기술의 실증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

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지역을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실증

지구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에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관

한 규정이 준용되어, 실증사업 추진 및 관련 제도의 적용 기반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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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스마트도시 관련 특례

조항 제목 내용

제245조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를 인공지능, 에너지, 모빌리티 및 문화 융합 기술 등의 실증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인공지능 도시 실증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증지구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

률」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본다. 이 경우 실증지구에 관하

여는 같은 조를 준용한다.

제254조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규제 특례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행정적·재정적·기술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다음 각호의 권한

을 위임할 수 있다.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제49조의2 및 제50조에 따른 규제 특례 신청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자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여기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표 2>와 같이 스마트도

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즉, 통합특별시장)는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의 장과 협의

할 수 있다. 이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도시 특화단

지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통합특별시장)는 지정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대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가 공간상의 지정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와 산업이 실제로 구현·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규제 특례 권한 위임

특별법 제254조는 통합특별시의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규제 특례 권한의 일부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의 실증, 사업화, 기반시설 

조성, 기술 개발 및 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할 수 있으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항·제5항, 제49조의2 및 제50조에 따른 규제 특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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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관련 조항

조항 제목 내용

제29조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운영, 스마트도시서비

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필

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관하여는 제37조,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2조의3 및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시범도시”는 “스

마트도시 특화단지”로 본다.

자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 승인 등과 관련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통합특별시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조문은 통합특별시가 첨단 모빌리티 산업을 지역 차원에서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와 권한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표 3>과 같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4항·제5항, 

제49조의2는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법령상 기준이 없거

나, 현행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는 해당 기술·서비스와 관련하여 허가 

등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속히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행정기관 소관이 아닌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50조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실증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자가 기

존 법령상 기준이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 또는 법령상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인 신청이 접수되

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검토 결과를 회신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 보완 및 검토 기간 연장 절

차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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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의  스마트혁신·실증사업 관련 조항

조항 제목 내용

제49조
스마트혁신

사업 등

①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등록 등(이하 “허가등”이

라 한다)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혁신사

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 특례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스마트혁신사업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4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

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49조의2
규제의 

신속확인

①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기

술·서비스와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신속확인과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업

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리한다.

제50조
스마트실증

사업 등

①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실증사

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실증사

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자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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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전남의 시·군별 스마트도시계획 개요

지역 계획 연도 비전 목표(핵심 가치)

광양시
2025

~2029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스마트 포용도시 광양

 시민이 편한 생활도시

 생애주기 기반 복지도시

 데이터 중심의 열린도시

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여수시
2025

~2029

데이터 기반의

지속가능한

미래형 스마트도시 여수

 시민중심 소통형 행정도시

 효율중심 편리한 교통도시

 문화중심 다양한 관광도시

 성장중심 지능형 미래도시

목포시
2024

~2028

희망찬 미래로 도약

스마트 라이프시티 목포

 교통이 편리한 스마트 무빙

 사고·재난으로부터 스마트 안전

 머물고 싶은 스마트 관광

 젊은 도시, 미래도시 스마트 라이프

해남군
2023

~2027

땅끝에서 다시

그린 스마트도시의

새로운 시작

RESmart Haenam

 군민수요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농복합 도시 문제 해결

 청년과 고령 농업인 지원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

 스마트서비스 기반 해남군 다시 둘러보기

 데이터 기반 효율적 도시 운영·관리

 미래 스마트도시 대응을 위한 선제적 정책대응방안 마련

자료: 광양시(2024), 여수시(2023), 목포시(2023), 해남군(2022).

Ⅲ. 전남의 스마트도시계획 현황

2026년 5월 기준, 전남에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시·군은 광양시

(2025~2029), 여수시(2025~2029), 목포시(2024~2028), 해남군(2023~2027)의 네 곳에 

해당한다(<표 4> 참고).1) 이 중, 여수시는 「제1차 여수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과 「제2차 여

수시 스마트도시계획」을 거쳐, 현재 2025~2029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3차 스마트도시

계획을 마련하였다. 광양시 역시 2019~2023년의 「광양시 스마트도시계획」 이후 

2025~2029년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1) 순천시 스마트도시계획은 2025년에 종료되었으며, 나주시는 2012년에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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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스마트도시계획은 공통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도시 운영체계 구축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어, 광양시는 포용성, 순천시는 친환경

성, 목포시는 생활 편의성 등을 강조한다는 차이를 보인다.2) 본 장에서는 통합특별시 특별법

의 스마트도시 관련 특례에서 강조하고 있는 AI와 모빌리티 부문을 중심으로 기존 스마트도

시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종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AI 부문

<표 5>는 광양시, 여수시, 목포시, 해남군 스마트도시계획의 AI 관련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종합하여 보여준다. 시·군 간 비교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는 문화·관광 분

야를 중심으로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는 로봇을 활용한 무인 쉘터를, 여수시는 문화

재 관광객 집계 시스템과 시립박물관 안내로봇을 포함하고 있다. 해남군은 해남 관광플랫폼, 

스마트 관광 라운지, 솔라시도 스마트 정원도시 등 관광 서비스와 지역 자원을 결합한 AI 관

련 서비스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전남의 AI 관련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관광객 편의 증

진, 지역 관광자원 활용, 문화시설 운영 효율화와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는 안전·방범·방재 분야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광양시는 CCTV 지능형 관제지

원시스템, 여수시는 문화재 지능형 CCTV 고도화, 목포시는 스마트 무인교통감시, 야간보행

자안전 스마트폴, AI 기반 지능형 CCTV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AI와 CCTV, 

스마트폴 등 지능형 관제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범죄 예방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둔다.

행정 분야에서도 AI 기반 서비스가 주요하게 제시되고 있다. 광양시는 스마트 불법건축물 

단속 서비스, 인공지능 민원챗봇 등을, 여수시는 인공지능 민원 챗봇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단순한 도시 인프라 구축을 넘어 민원 대응, 행정정보 제공, 행정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교통, 교육, 환경, 보건·복지, 경제·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AI·스마트 서비스가 제

시되고 있다. 교통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셔틀버스(여수시), 스마트 불법주정차 무인계도(목

포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해남군) 등이 포함되며, 교육 분야에서는 AI 스마트아이

키움 플랫폼(광양시)과 찾아가는 작은 AI 교실(해남군)이 제시되었다. 또한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광양시), 군민체감 스마트 그린솔루션(해남군), AI 반려로봇 서비스(목포시), 통합 

2) 장석길(2025), AX 시대, 스마트시티 정책 변화에 따른 전남의 대응, JNI 이슈리포트, 62: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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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채용정보 플랫폼(여수시) 등도 포함되어 있어, 전남의 AI 관련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생활 편의, 복지, 환경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점차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시·군별 스마트도시계획의 AI 관련 스마트도시 서비스

지역 분야 개수 스마트도시 서비스

광양시

행정 3

 스마트 불법건축물 단속 서비스

 인공지능 민원챗봇

 맞춤형 모바일앱 my광양

교육 1  AI 스마트아이키움 플랫폼

문화·관광·스포츠 1  로봇을 활용한 무인 쉘터

환경·에너지·수자원 1 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

방범·방재 1  CCTV 지능형 관제지원시스템

여수시

행정 1  인공지능(AI) 민원 챗봇

교통 1  자율주행 셔틀버스

방범·방재 1  문화재 지능형 CCTV 고도화

문화·관광·스포츠 2
 문화재 관광객 집계 시스템

 시립박물관 안내로봇

근로·고용 1  통합 일자리·채용정보 플랫폼

목포시

교통 1  스마트 불법주정차 무인계도

안전 2
 스마트 무인교통감시

 야간보행자안전 스마트폴

방범 1  AI 기반 지능형 CCTV

보건·복지 1  AI 반려로봇 서비스 확대

해남군

환경 1  군민체감 스마트 그린솔루션

교육 1  찾아가는 작은 AI 교실

교통 1 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

보건·복지 1  스마트 노인 돌봄 솔루션

문화·관광 3

 해남 관광플랫폼

 스마트 관광 라운지

 솔라시도 스마트 정원도시

경제·산업 1  청년 일자리 지원서비스

자료: 광양시(2024), 목포시(2023), 여수시(2023), 해남군(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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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빌리티 부문

<표 6>은 시·군별 스마트도시계획에 포함된 모빌리티 관련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종합하여 

보여준다. 시·군 간 비교에서 모빌리티 관련 스마트도시 서비스는 교통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목포시는 목포형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스마트주차장, 스마트 무인교

통감시, 스마트 교차로알리미 등 총 7개의 교통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여수시 역시 스마

트 공유 전기자전거, 자율주행 셔틀버스, 수요응답형 콜버스, QR코드 BIS 서비스 등 다양한 

교통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다.

해남군도 모빌리티 통합연계 솔루션,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 스마트 농어촌 버스정

류장 등 교통 분야 서비스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는 모빌리티 관련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교통안전 강화, 농어촌 및 도서 지역의 이동권 증진 등 지역 교통 문제 

해결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광양시는 교통 분야에서 버스정보시스템 고도화

를 제시하여 대중교통 정보 제공 및 이용 편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교통 분야 외에는 물류, 문화·관광, 방범·방재, 기타 분야의 서비스가 일부 포함되었다. 여

수시는 도서지역 드론물류 서비스를 통해 섬 지역의 물류 접근성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해

남군은 해남 관광플랫폼과 스마트 관광 라운지 등 관광 서비스와 연계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광양시는 CCTV 지능형 관제지원시스템을 포함하여 교통 및 도시 안전

관리와 연계될 수 있는 방범·방재 분야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다.

종합하면, 전남의 모빌리티 관련 스마트도시 서비스는 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특히 수요응답형 교통, 스마트 주차, 교통안전 솔루션 등 생활밀착형 교통서비스가 주

요하게 나타난다. 이와 함께 드론물류, 관광플랫폼 등 일부 서비스는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관광자원을 반영하고 있어, 모빌리티 서비스가 단순한 교통체계 개선을 넘어 지역 접근성, 생

활 편의, 관광 활성화와도 연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종합 및 시사점

종합하면, AI 관련 스마트도시 서비스와 모빌리티 관련 서비스가 뚜렷하게 중첩되는 분야

는 교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수시의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AI 부문과 모빌리티 

부문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해남군의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 역시 AI 관련 서비스이

면서 모빌리티 핵심 서비스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목포시의 스마트 불법주정차 무인계도와 

스마트 무인교통감시는 AI 기반 도시관리·안전 서비스와 모빌리티 기반 교통관리 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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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시·군별 스마트도시계획의 모빌리티 관련 스마트도시 서비스

지역 분야 개수 스마트도시 서비스

광양시
교통 1  버스정보시스템 고도화

방범·방재 1  CCTV 지능형 관제지원시스템

여수시
교통 6

 스마트 공유 전기자전거(여수랑 고도화)

 자율주행 셔틀버스

 수요응답형 콜버스

 스마트 횡단보도/신호등

 QR코드 BIS 서비스

 스마트 가로등

물류 1  도서지역 드론물류 서비스

목포시 교통 7

 목포형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 탄소중립형 버스쉼터

 스마트주차장

 스마트 불법주정차 무인계도

 스마트 무인교통감시

 스마트 교차로알리미

 스마트 횡단보도

해남군

교통 5

 모빌리티 통합연계 솔루션

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

 스마트 주차장 서비스

 교통안전 솔루션

 스마트 농어촌 버스정류장

문화·관광 2
 해남 관광플랫폼

 스마트 관광 라운지

기타 1 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자료: 광양시(2024), 목포시(2023), 여수시(2023), 해남군(2022).

결합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교통, 불법주정차 관리, 무인교통감

시 등은 AI 기술과 모빌리티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결합되는 영역이므로, 행정통합 이후 핵심 

스마트도시 서비스로 우선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별 시·군 단위로 추진 중인 교통 서비

스를 통합하여 광역 교통 데이터 기반의 AI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면, 대중교통 접

근성 개선, 교통안전 강화, 주차·교통관리 효율화 등 통합특별시 전역의 생활 편의 향상에 기

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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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기존의 AI 관련 스마트도시 서비스는 문화·관광, 안전·방범·방재, 행정,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향후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를 지정·육성하기 위해

서는 개별 서비스의 단순 집합을 넘어 통합특별시 차원의 실증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안내로봇, 지능형 CCTV, 민원챗봇, AI 반려로봇 등 기존 서비스를 기반으로, 지역별로 

산재한 AI 서비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과 공통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 에너지, 모빌리티, 문화 융합 기술의 실증 거점이라는 취지에 맞게, 관광·교

통·안전·복지 서비스를 결합한 복합 실증모델을 우선 발굴하고, 실증지구 내에서 규제 특례,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민간기업 참여, 시민 체감형 서비스 검증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제도적·운영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모빌리티 관련 스마트도시 서비스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자율주행 셔틀버스, 

스마트 주차장, 도서 지역 드론 물류 등 생활밀착형 교통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시·군별로 개별 추진 중인 교통서비스를 통합특

별시 차원의 광역 모빌리티 체계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도심, 농어촌, 도서 지역을 

포괄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등을 연계하여 지역 간 이동권 격차

를 완화하고, 교통안전과 접근성을 동시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통합특별시장에게 위

임될 수 있는 규제 특례 권한을 활용하여 자율주행, 드론 물류,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등 신기

술 기반 서비스를 신속하게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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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정통합에 따른 전남의 과제

1. 핵심 스마트도시 서비스 발굴

행정통합 이후 가장 먼저 핵심 서비스로 육성해야 할 영역은 교통 중심의 AI-모빌리티 융합 

서비스군이다. 현재 전남의 스마트도시계획을 보면 AI와 모빌리티가 중첩되는 서비스는 여

수시의 자율주행 셔틀버스, 해남군의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 목포시의 스마트 불법주

정차 무인계도와 스마트 무인교통감시 등이며, 이를 지원하는 주변 서비스로는 모빌리티 통

합연계 솔루션(해남군), 버스정보시스템 고도화(광양시), QR코드 BIS·스마트 횡단보도·스마

트 신호등(여수시), 스마트주차장(목포시·해남군) 등이 있다.

즉, 통합특별시의 교통 전략은 개별 서비스의 산발적 확장이 아니라, ① 교통관리형 서비스

(불법주정차 단속·무인교통감시·스마트 횡단보도 등), ② 수요연계형 서비스(DRT·BIS·스마

트주차·공유이동수단 등), ③ 고도실증형 서비스(자율주행 셔틀·자율주행 DRT·도서연계 물

류 등)의 3단 구조로 패키지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패키지는 이미 교통이 스마트도시 대표 

서비스 유형 가운데 최상위 축에 속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이 농어촌·대중교통 부족지역·심야 

취약지역까지 제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정책 흐름에도 부합한다. 또한 통합특별시는 전

남·광주에 이미 구축된 데이터허브를 활용해 BIS, DRT 호출·배차, 주차 점유율, CCTV, 관

광유동인구, 민원 데이터를 통합 데이터플랫폼으로 연계할 수 있고, 표준 인터페이스와 오픈 

API를 적용하면 서비스 간 상호운용성도 확보할 수 있다.

운영 측면에서는 본청 단위의 광역 스마트교통운영센터가 데이터 표준·성과관리·예산배분·

민간계약을 총괄하고, 권역별 현장운영 조직이 배차·민원·교통안전 대응을 맡는 이원형 체계

가 필요하다.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를 위해 서비스 도입 건수보다 평균 대기시간, 환승률, 불

법주정차 감소율, 교통사고·보행위험 감소율, 관광거점 접근시간, 고령층 이용률, 시민 만족

도 등 결과지표 중심으로 관리해야 하며, 자율주행·DRT 실증에서는 반기별 수요분석, 평균 

승객 대기시간, 민원 발생, 기존 운송업과의 상생 여부까지 함께 점검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교통 중심의 AI-모빌리티 융합 서비스를 통합특별시의 핵심 스마트도시 서

비스로 정착시키기 위해 기존 시·군별 스마트도시계획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데이터 규격·

품질 기준과 통합 성과지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군별 스마트도시

계획에 포함된 교통서비스의 제공 범위를 지역 내부로 한정하지 않고, 주변 지역과 연계하는 

교통서비스 통합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주변 지역의 교통·관광·민원 등 관련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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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광역생활권 차원의 사업 발굴이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전

남광주통합특별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방향에 대한 논의를 선행하고, 향후 광역 단위 서비

스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 육성

행정통합 이후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는 단일 부지형 산업단지보다 광주의 AI 인프라와 전

남의 생활 실증 현장을 연결하는 네트워크형 특화지구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남의 AI 관

련 스마트도시 서비스는 관광(관광객 집계, 안내로봇, 관광플랫폼), 안전(지능형 CCTV, 스마트

폴), 행정(민원챗봇), 복지(AI 반려로봇, 노인돌봄), 교육(AI 교실)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실증지

구는 이러한 개별 서비스를 하나의 공간에 집적하는 방식보다 기능별 실증모델로 묶어야 한다.

이때 통합특별시가 확보하게 되는 가장 큰 경쟁우위는 광주 AI 집적단지의 데이터 중심 개

방형 인프라, 컴퓨팅 파워, 창업 지원, 인력양성, AI 반도체 실험·검증 환경과 전남의 관광·농

어촌·안전·복지 실증 수요를 하나의 제도권 안에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술적으로는 이

미 전남과 광주 모두 스마트도시 데이터 허브가 구축된 상태이므로, 이를 통합 기초 인프라로 

삼아 관광·교통·CCTV·에너지·민원·복지 데이터를 연계해야 한다. 또한 도시 데이터의 형식

과 연계 방식을 표준화하여 서로 다른 시스템 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도록 공통 데이터 표준

과 오픈소스 방식을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시·군으로 확장 가능한 범용 솔루션을 개

발해야 한다. 운영 측면에서는 통합특별시–AI 산·학·연–생활 실증 시·군–민간기업·스타트업

이 참여하는 민·관·학 공동 운영체계를 만들고, 실증과 동시에 공공조달·민간시장 진출까지 

연결되는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

국내 주요 정책 흐름을 보면 국토부의 2026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교통·환경·안전 도시 

문제를 AI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특화단지와 거점형 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는 ① 관광·문화-MaaS 융합, ② 안전·관제-AI 융합, ③ 행정·복지-AI 융합, ④ 

에너지·주거-AI 융합의 4대 실증축을 중심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단계별 추진 

체계로 1단계에서는 실증지구 지정 범위·데이터 목록·규제 쟁점을 정리하고, 2단계에서는 규

제 특례 신청과 신속 확인, 3단계에서는 실증 및 공공조달 연계, 4단계에서는 타 권역 확산과 

외부 판매까지 이어지는 실증-상용화 연계형 모델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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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남은 관광·농어촌·안전·복지 등 생활 실증 수요와 이를 적용·검증할 수 있는 공간·시

설을 제공하고, 광주는 AI 인프라, 연구개발, 인력양성, 창업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분산된 AI 서비스를 기능별 실증모델로 

연계함으로써, 전남과 광주의 자원을 결합하는 네트워크형 AI 실증지구로 조성해야 한다.

3.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의 핵심은 시·군별로 분산되어있는 생활교통 서비스를 도심–농어

촌–도서지역을 포괄하는 광역 모빌리티 체계로 재편하고, 이를 산업 생태계와 연결하는 데 

있다. 전남의 기존 스마트도시계획에 포함된 모빌리티 서비스는 ①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등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서비스, ② 스마트 무인교통감시 등 교통안전 및 교통관리 서비스, ③ 

공유 전기자전거 등 관광·생활 이동 편의 서비스, ④ 도서 지역 드론물류 등 지역 특화 물류 서

비스로 구분된다. 이는 통합특별시의 모빌리티 산업이 교통서비스 개선에 머무르기보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교통안전 고도화, 도서·농어촌 물류 접근성 개선, 관광 접근성 강화 

등을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첨단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통합특별시는 전남과 광주의 공간

적 특성을 연계하는 ‘3층 구조(R&D–생산–물류·실증)’ 배치 전략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우선 

‘R&D’ 허브로는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와 AI 자율차 검사 장비가 구축된 광주 AI 집적단

지를 활용하여, 첨단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모빌리티 솔루션의 연구개발 기능을 집중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부품 및 소재 ‘생산’ 거점은 광양·여수 국가산업단지의 배후 부지를 중심으로 

조성하여, 친환경 모빌리티에 필요한 고부가 경량 소재, 배터리 부품, ESS 모듈 등의 양산 기

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물류 및 광역 실증’ 거점은 무안국제공항과 목포항을 

중심으로 글로벌 모빌리티 물류 기능을 강화하고, 다수의 도서를 보유한 서부권을 드론 물류

와 첨단 항공 모빌리티(AAM)의 실증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구

조는 전남 동부권의 산업생산 기반, 서부권의 항만·공항·도서 지역 실증 여건, 광주의 

AI·R&D 역량을 하나의 산업 밸류체인으로 연계함으로써, 행정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자율주행 실증 분야에서는 민·관·학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

부, 공공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 제조기업(현대자동차 등), 스타트업(오토노머스에

이투지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양산차 기반 자율주행 차량을 투입하고 AI 모빌리티 플랫폼

을 활용한 대규모 순환형 실증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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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전기차의 충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RE100 메가스테이션을 조성하고, 외산 의존도가 

높은 해상풍력 및 ESS 부품의 국산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R&D 펀드 조성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스마트도시 관련 특례 정비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절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관련된 스마트혁신사업, 스마트실증사업 등의 계획 승인 권한이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될 경

우 세부 실행·운영 사무에 한해 일부 권한을 관할 기초지자체장에게 이양하거나 재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통합특별시 특별법의 스마트도시 관련 특례를 고려할 때 AI·모빌리티 분야가 핵심적

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으나, 전남의 지역 여건을 감안하면 에너지, 환경, 복지, 농어촌 생활서

비스, 관광 등도 향후 핵심 서비스 분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행정통합 이후 단기적

으로는 AI·모빌리티 중심의 서비스를 발굴·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에너지 효율화, 

고령자 돌봄, 관광 이동 편의, 농어촌 생활서비스 개선 등과 연계하여 통합특별시 스마트도시 

서비스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446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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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AI 산업 관련 법률 간 쟁점과 
대응방안
박지원 • 전남연구원 기후AI에너지연구실 연구위원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문제의식

1) AI 육성을 위한 두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가 2026년 7월 1일 공식 출범한다. 1986년 광주 

직할시 승격으로 행정구역이 분리된 지 40년 만에 이루어지는 역사적 재통합으로, 인구 320

만 명·지역내총생산(GRDP) 159조 원 규모의 초광역 메가시티가 탄생한다. 이번 통합은 수도

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호남권을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정

책 의지로 볼 수 있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통합특별법’)」은 지

역 주도의 산업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로 기능한다. 특히 통합특별시를 AI·에너

지·문화 중심도시로 규정하며 관련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구축할 것을 공식화했다. 이를 통해 

통합특별시는 AI 기반 시설을 활용해 인공지능 3강 국가 도약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다만, 통합특별시 출범 전인 2026년 1월 22일, AI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법인 「인공지능 발

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시행되었다. AI 기본법은 4년 이

상의 입법 논의 끝에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AI 

사업자에 대한 규제 의무와 산업 진흥 지원체계를 동시에 담고 있다. 



07❙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AI 산업 관련 법률 간 쟁점과 대응방안

www.jni.re.kr  •  245

AI와 관련한 법령이 병행 시행될 경우, 법령별로 집행 주체, 적용 대상이 상이하여 충돌 가

능성이 발생하며 제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AI 기본법은 전국의 AI 사업자를 행위 규범 중

심으로 규율하는 법이며, 감독 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이다. 하지만 

AI사업자가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곳은 지방정부의 관할 범위에 속해 범위 중심으로 규정된

다. 실제로 통합특별법과 그 시행령은 통합특별시에 AI 집적단지 지정권, AI 도시 실증지구 

조성 근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관련 인허가 우선 지원 등 광범위한 AI 산업 진흥 권

한을 부여하여 AI 기본법의 영향을 주고받는다. 하지만 AI 기본법 내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고, 통합특별법에도 AI 기본법에 대한 언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I 기본법과 통합특별법·시행령이 동시에 작동하는 법제 환경에서 

발생하는 제도 공백을 발굴하고, 통합특별시가 대응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는 두 법령의 핵심 내용과 설계 목적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Ⅲ장에서는 세 가지 제도 설계 공백을 쟁점별로 상세히 검토한다. Ⅳ장에서는 법률·시행령 건

의, 조례 설계, 내부 규정 정비 등 단계별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Ⅱ. 두 법령의 목적 및 핵심

1. AI 기본법

AI 기본법은 크게 두 개의 관점으로 구성된다. 산업 진흥 측면에서는 국가인공지능기본계

획(3년마다 수립), 국가인공지능위원회(대통령 직속) 운영, AI R&D·표준화·학습용 데이터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있다. 규제 측면에서는 AI 사업자를 ① 고영향 AI 사업자와 ② 생성형 

AI 사업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위험 수준에 맞는 차등화된 의무를 부과한다. AI와 관련해 가장 

많이 알려진 법인 EU AI Act(2024)와 비교하면 두 법은 공통점으로는 기술 자체를 무조건 

규제하는 대신 위험도에 따라 규제 수준을 달리하는 '위험 기반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하

지만 세부 설계에서 한국의 AI 기본법은 EU에 비해 산업 진흥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데 상

대적으로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일반논단  •  

246  •  전남정책연구 제10호

<표 1> AI 기본법과 EU AI Act 비교

비교 항목 한국 AI 기본법 EU AI Act

법 목적 조항 국가경쟁력 강화 명시 기본권 보호 중심

위험 분류

· 고영향/일반 (2단계)

· 고영향 AI라도 안전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면 

사용을 허용

· 금지·고위험·제한·최소 (4단계)

· 수용 불가능한 위험에 해당하는 AI 기술의 개발과 시

장 출시를 원천 금지하며, 8가지 금지 유형을 명시

고위험 AI 

사전평가

중복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신뢰성 확보 의무에 준하는 조치를 이

행하면 해당 책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사전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와 

제3자 인증기관(notified body) 심사를 의무화

영향평가 노력 의무(강제 아님) 강제 의무(FRIA)

최대 제재 최대 3천만 원 과태료 위반 시 글로벌 매출의 7%까지 벌금 가능

자료: 연구자 분석

특히 AI 기본법에서는 고영향 AI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중시한다. 고영향 AI는 AI 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

가 있는 시스템"으로 정의되어 있다. 단순한 기술 분류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분야로 설

정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고영향 AI가 적용되는 분야는 의료기기, 교통시설 운영, 에너

지·수도 공급, 채용·대출 심사, 공공서비스 자격 확인, 학생평가 등이며, 이는 통합특별시가 AI 도

시 실증지구에서 실증하고자 하는 분야와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통합특별법 

1) 통합특별법의 AI 관련 핵심 특례

통합특별법은 40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특례조항은 총 394개로 중앙부처

가 보유하고 있던 인허가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 대거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I 분야의 

핵심 특례는 세 영역으로 구성된다. 먼저 AI 집적단지 지정 특례로, 국가 AI 집적단지 지정·지

원 시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는 구조이다. 통합특별시장이 주도하여 AI 집적단지를 직접 

지정·구축할 수 있는 독자적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다. AI 도시 실증지구 조성 근거는 도심 교

통·복지·에너지·공공서비스 분야에서 AI를 실증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이다. 이 조항은 전 시

민이 거주하는 생활공간에 AI 기술을 직접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AI 기본법에서 

명시하는 고영향 AI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관련 우선 지정·지원 

요청권으로, 통합특별시장이 인허가 권한을 갖지는 못했으나, 국가에 우선 지정·지원 의무를 

부여하여 통합특별시가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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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령 조문의 구조와 AI 기본법과의 접합 부재

통합특별법 시행령은 일반행정 16개, 교육자치 16개, 산업 활성화 27개, 도시개발 7개, 기

타 15개 등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된다. 산업활성화 조문(27개)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 권한 위임,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망 구축, 반도체 특화단지 지

정 지원,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82개 조문 전체를 검토

한 결과, AI 기본법과의 제도적 연계를 서술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시행령의 설계 의도 

자체가 통합 이후 운영 기준 구체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Ⅲ. 두 법률의 쟁점 사항

1. 두 법령의 설계 철학 비교와 공백의 발생 구조

AI 기본법이 ‘AI 시대에 어떻게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논의를 제도화한 ‘규제 중

심법’이라면, 통합특별법은 ‘AI 시대에 어떻게 산업을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진흥 중심법’이

다. 두 법령의 목적은 원칙적으로 상호보완적이다. AI와 사회가 안전한 방향으로 연계되고(AI 

기본법) AI를 통해 지역이 성장(통합특별법)하는 것은 AI 시대에 필수적인 두 요소다. 그러나 두 

법령의 제정 간의 시간 차 등을 고려했을 때 두 법의 적용을 받는 공간(AI 클러스터)에 위치한 대상

(AI 사업자)들의 활동을 두고 법적 쟁점이 발생한다. 세 가지 쟁점을 통해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2. 세 가지 쟁점

1) 실증지구 AI의 규제 적용 범위 불명확성

통합특별시는 특별법을 통해 AI 도시 실증지구를 조성하여 교통·복지·에너지·공공서비스 

분야 AI를 도심에서 직접 실증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보했다. 그런데 실증 대상 AI의 적

용 분야는 AI 기본법이 고영향 AI로 지정한 분야(교통시설 운영, 에너지·수도 공급, 공공서비

스 자격확인 등)와 유사하다. AI 기본법은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실증 단계의 기업이 이 ‘사업자’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명확

하지 않다. 다시 말해, 상용화 전 단계인 실증 사업은 매출 발생 여부, 서비스의 영리성, 배포 

범위 측면에서 일반적인 ‘제품 제공 행위’와 구별되기 때문에 법적 해석이 모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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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모호성은 실증기업과 규제 당국 사이에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한 구조를 만든다. 실증

기업은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테스트하는 중이므로 AI 기본법의 사업

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반면 규제 당국은 실증이라도 시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AI를 도심에서 운영하는 이상 기업에 안전 책임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

라서 사고의 책임소재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해

석이 필요하다.

실증기업에 상용 서비스 기준을 적용하면, 위험관리방안 수립·5년 문서 보관·홈페이지 공

시 등의 의무가 발생한다. 이러한 의무가 스타트업·중소기업 등에 과도한 행정 부담으로 작용

하여, 실증을 장려하려는 통합특별법의 입법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 반대로 실증 단계의 의

무를 과도하게 면제하면, 도심 실증 중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백이 형성된다. 더 나아가 상용화 

전환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을 경우 '영구 실증'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면서 

규제를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AI 기본법 제24조(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는 과

기정통부가 실증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실증 종료 시점이나 상용화 전환 

의무는 명시하지 않았다. 둘째, 통합특별법의 AI 도시 실증지구 조성 근거 조항도 실증 기간

의 상한 또는 자동 종료 기준 없이 지속 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셋째, 국내 ICT 

규제 샌드박스에서는 이미 실증특례 기한(2+2년) 만료 이후 법령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자가 장기간 시장에 잔류하는 사례가 현실화된 바 있으며(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0), 실증 종

료 이후 책임 주체 불명확과 사고 시 귀책 기준 부재가 현장 개선과제로 지적된 바 있다.1)

2) 지역 AI 안전 거버넌스의 역할 미설정

AI 기본법상 고영향 AI 감독 권한은 과기정통부에 있고, 통합특별시는 AI 클러스터 지정·

운영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행위'를 감독하고, 통합특별시는 '공간과 인

프라'를 운영한다. 따라서 과기정통부와 통합특별시는 고영향 AI 기업과 관련한 긴밀한 정보

교류 체계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 고영향 AI를 운영하는 경우, 클

러스터 운영자인 통합특별시가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공식 경로가 설계되어 있지 않다. 

1) 국민일보(2026. 2. 1.), “피지컬 AI 실증 특례 꺼낸 전북, 특별법 활용 산업 돌파구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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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고영향 AI 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다른 기관·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유한다. 따라서 제35

조에 따라 고영향 AI 영향평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기관·단체에 위탁할 경우, 통합특

별시도 해당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경로가 생긴다. 하지만 법률에서 업무 위탁 기관으로 한국

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을 제한적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지방정부 출연 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과기정통부는 전국 단위 권한을 보유하지만, 전국의 수십~수백 개 기업을 밀착 모니터링하

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통합특별시는 현장 실정을 잘 알지만, AI 안전 감독의 권한이 없

어 행정력을 부여하기 어렵다. 이를 곧 AI 기본법과 통합특별법의 목적상 충돌로 이어진다. 

지역은 기업 유치·투자 실적을 핵심 성과지표로 삼는 경우가 많다. 지방정부의 규제 강도는 

곧 기업 활동과 직결된다. 따라서 입주기업의 AI 안전 의무 이행을 적극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기업 유치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지방정부가 기업 유치를 

최우선 성과지표로 삼을 때 안전 규제 준수 여부를 적극 점검하기보다 규제를 완화하거나 묵

인하는 유인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은 선행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나지원, 

2020; 박종준, 2020). 지방정부가 규제를 강화할 경우, 타 지방정부에 비해 기업유치 경쟁에

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한국행정연

구원, 2015; Cary, 1974; Slattery, 2025).

현재의 구조가 유지될 경우, 사고 발생 시 통합특별시의 ‘특별법에 따라 공간적 실증 지구

(인허가)만 설정했을 뿐, 기술 자체에 대한 고영향 AI 안전성 검증 및 규제 감독 권한은 전적

으로 국가(AI 기본법)의 소관’이라는 논리를 펼 수 있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개별 지방정부의 

특별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된 실증 사업의 현장 통제권은 독자적 특례를 받아 간 통합특

별시에 있으며, 개별 알고리즘의 결함은 기업의 책임이다’라는 논리를 펼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는 온전히 시민의 몫이 된다. 

3) 통합 전환 시점의 법적 의무 승계 절차 공백

AI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현재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관할 AI 

사업자들은 위험관리방안 수립, 5년 문서 보관, 고영향 AI 공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

며, 이 과정에서 사업자와 양 시·도 사이에 구체적인 행정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다만, 7월 

1일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통합을 하면 행정적 관계가 어떻게 재형성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일반논단  •  

250  •  전남정책연구 제10호

본 연구에서 통합특별법 시행령 82개 조문 전체를 검토한 결과, AI 기본법상 의무의 전환·

승계에 관한 조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시행령은 통합 이후 운영 기준 구체화에 집중되어 있으

며, 통합 전·후의 전환 절차에 대해서는 상세히 제정되지 않았다. AI 기본법 시행령 역시 지방

정부의 통합을 전제로 한 조항이 없다. 

이 공백은 세 가지 문제로 구체화 된다. 첫째, 5년 문서 보관 의무의 관리 주체가 불명확하

다. AI 기본법상 고영향 AI 사업자는 안전 조치 이행 기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담당 관

청(광주시 또는 전남도)이 소멸한 이후, 사업자가 열람·제출 요청을 받으면 어디에 응해야 하

는가에 대한 답이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진행 중인 AI 인허가·실증 승인 절차의 귀속 

문제이다. 6월 30일 현재 전남도 담당 부서에서 처리 중인 AI 실증 승인 절차가 있다면, 7월 1

일 이후 이를 어느 기관이 이어받아 마무리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명시적 경

과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차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 셋째, 분산된 AI 행정 이력의 통합 기

준이 없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각각 분산된 AI 사업자 신고·등록 이력, 행정 지도 기록 등을 어

떻게 통합하고 어느 시스템에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며, 디지털 행정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양 시·도가 통합했으니 당연히 통합특별시가 대응한

다’는 것은 상식일 수 있겠지만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공백으로 인식될 수 있다. 

Ⅳ. 통합특별시의 대응방안

1. 쟁점 ①에 대한 대응: 실증지구 AI 규제 적용 범위 명확화

우선 통합특별법 및 시행령에 AI 기본법의 연계를 명문화하도록 중앙정부(행정안전부·과

기정통부)에 공식 건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큰 틀에서의 안전 거버넌스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실증 단계 기업의 법적 지위 모호성을 제거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실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기존 ICT 규제 샌드박스의 ‘기한 

만료 후 잔류’ 문제나 ‘실증 종료 후 책임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실증 지구 및 개별 실증 사업

에 대한 ‘기간 상한’과 ‘자동 종료(Sunset)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 실증 승인 시점

에 해당 기술의 실증 기한을 명확히 설정하고, 기한 만료 시 실증 기술의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상용화 단계(AI 기본법 전면 적용)로의 강제 전환] 또는 [실증 사업의 공식 종료 및 데이

터 파기] 중 하나의 출구를 반드시 선택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만약 법령 정비 지연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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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 전환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전환기 임시 관리 지침’을 시행령 하위 규정에 탑재하

여 실증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 주체의 불명확성과 영구 실증을 통한 규제 회피 시도

를 제도적으로 원천 차단해야 한다.

또한 통합특별시 조례 또는 내부 운영 규정을 통해 실증 단계 사업자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실증지구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고영향 AI 자가진단·간이 영향평가 컨설팅 지원 기능을 

설치하여, 기업 스스로 자신의 AI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진단 도구와 

컨설팅 창구를 제공하여 고영향 AI 규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스타트

업·중소기업에게는 AI 기본법상 위험관리·문서화·공시 의무 이행을 위한 표준 템플릿·가이드

를 통합특별시가 제공하여 의무 이행에 드는 행정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

다. 이러한 규제 이행 지원은 단순한 행정 서비스가 아니라, 통합특별시가 '안전한 실증 생태

계의 책임 있는 운영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전략적 수단이기도 하다.

2. 쟁점 ②에 대한 대응: 지역 AI 안전 거버넌스 역할 설정

과기정통부는 고영향 AI 운영 기업 정보를 수집·정리하는 주체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AI 

클러스터·실증지구의 운영권한을 가진 통합특별시와 원활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 통합특별시 기본 조례와 내부 규정을 통해 지역 AI 안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본 조례에 AI 기본법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AI 담당 부서·책임관 지정 규정을 도입하

고, 과기정통부와의 정보 연계를 담당하는 내부 창구를 지정하여 중앙 가이드라인·고시 변경 

사항을 지역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정보 허브 기능을 부여하여야 한다. 내부 규정을 통해서는 

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AI 사용 현황, 고영향 AI 여부, 위험관리 이행 현황을 상시 파악하는 모

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분기별 AI 안전 현황 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 정기 보고서 형태로 과

기정통부와 정보를 교환하는 상설 협의 메커니즘을 마련하여야 한다. AI 기본법에서는 제39

조 위탁 가능 업무 범주에 고영향 AI 영향평가 관련 실무를 명시하고, 위탁 대상 기관 범위를 

지정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출연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 AI 관련 사고 발생 시 거버넌스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므로 전담기관이 아닌 과기정통부·통합특별시 차원의 공동 대응·정보 

공유 프로토콜을 시행령 또는 행정지침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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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쟁점 ③에 대한 대응: 통합 전환 시점 법적 의무 승계 체계 마련

통합특별시 기본 조례에 AI 법적 의무 승계 체계를 위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첫 번째 항목은 포괄 승계 원칙이다. 통합 이전 전라남도·광주광역시가 수행하던 AI 관련 행

정 사무 및 법적 관계(AI 기본법상 사업자 신고·등록, 행정 지도, 문서 관리 등)를 전남광주통

합특별시가 포괄 승계한다는 일반 원칙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없으면 후속 모든 조항

의 법적 근거가 흔들리므로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통합 시점에 진행 

중인 AI 관련 인허가·실증 승인·행정 지도 절차에 대해 기준 시점(예: 2026년 6월 30일 접수 

사안)을 정하고, 통합특별시가 동일 기준·조건으로 승계 처리한다는 경과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기준 시점을 특정함으로써 행정 현장의 혼란과 절차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

두 번째 항목은 AI 담당 부서 지정이다. AI 기본법상 의무(문서 보관, 공시, 사업자 행정 응

대 등)를 관리할 전담 부서 또는 담당관을 조례에 명시하여 행정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담

당 부서가 지정되지 않으면 통합 이후 사업자들이 어느 부서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행정 혼선이 발생하며, 이는 통합 초기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세 번째 항목은 문서 관리 주체의 명확화이다. AI 사업자의 5년 보관 의무 이행 기록 관리 

및 열람 요청 응대 주체를 통합특별시로 명확히 지정하고, 기존 광주시·전남도 보유 문서의 

전자·종이 기록 이관 절차와 이관 기한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물리적 이관뿐 아니라 디지털 

행정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방안도 함께 규정하여 이관과 시스템 통합을 동시에 처리하는 체

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AI 기본법의 시행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진행되는 법제 환경에서 두 법

령의 제도 공백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세 가지 제도 설계 공백이 확인되었다. 첫째, AI 기본법과 통합특별법 시행령 모

두 실증 단계와 상용화 단계의 경계를 명시하지 않아, 실증지구 내 고영향 AI 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다. 둘째, AI 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가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와의 정보 연계 절차가 설계되어 있지 않아, 중앙 감독의 현장 실

효성을 보완할 지역 거버넌스 구조가 부재하다. 셋째, 통합특별법 및 시행령에 AI 기본법상 

사업자 의무의 전환·승계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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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도출되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통합특별시 기본 조례에 포괄 

승계 원칙, AI 담당 부서 지정, 진행 중 절차 처리 기준, 문서 관리 주체 명확화, 과기정통부 연

계 창구 지정을 통해 행정 전환 과정의 실무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복수의 규제 법령이 동일 공간과 대상에 동시 적용되는 상황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법

령 간 접합 설계를 입법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

서 발견된 공백은 이후 지방정부의 통합과정에서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두 법령이 지향하는 방향성이 유사하고 국내 다수 법령 간 권한 이양 과정에서 관측되

는 바와 같이 행정 관행·부처 간 협의·하위법령 개정 등으로 조정될 수 있다. 또한 AI 도시 실

증지구는 법령 체계만이 아닌 국가 R&D 사업 지침과 정책사업 체계를 통해서도 운영되므로, 

법령상 명시적 근거의 부재가 곧 실증 현장의 안전 관리 공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제도적 조정이 완료되기 전 공백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자와 행정 간 분쟁이 현실

화될 경우, 그 비용은 일차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사후

적 조정에만 의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히 고영향 AI는 의료·교통·공공서비스 등 시민

의 기본권과 직결된 영역에서 운용되며, 책임 귀속의 불명확성은 피해 구제의 지연으로 직결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식별된 제도 설계 공백은 출범 이후의 조정 과정에 맡기

기보다는, 향후 통합시에는 출범 이전 조례 설계 및 부처 간 협의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검토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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